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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연구목적과 내용1.

이 연구는 귀농 귀촌에 관한 법률안 입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한 목적으로 하며 그 입법방향과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고자 한다. .

첫째 현금지원 등 일회적인 지원 대신 귀농 귀촌 사이클에 맞는 단계별 지,

원을 담고자 한다 먼저 도시민의 귀농 귀촌준비단계에서는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 어디로 가면 좋을지 가 주된 관심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know-where) ,

올바른 귀농 귀촌 정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

와 교육 상담 위주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둔다 다음 도시민이 실, .

제로 귀농 귀촌을 체험하고 이주를 모색하는 과도기단계에서는 농어촌에서

무엇을 하며 살지 가 주된 관심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 체험(know-what) , ,

교류 실생활 지원이 이루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귀농 귀촌인이 실패, .

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끝으로 농어촌지역으.

로 귀농 귀촌한 이후 그곳의 주민들과 사회문화 속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때는 어떻게 살아왔고 살아갈지 가. (know-how)

주된 관심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간지원조직이나 단체를 통한 소통과 교류, ,

경험의 축적 및 전파 사회적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필요할 것이다, .

둘째 귀농 귀촌인 인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보다 단체에 대한 지원을 담고, 1

자 한다 귀농 귀촌에 관한 교육 상담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중간지. , R&D, ,

원조직 귀농 귀촌인 센터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귀농 귀촌인이,

개별화되어 소외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이 두어지도록 입법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주도의 지원보다 국가와 지방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담고자 한다, .

국가의 지원은 큰 틀에서 계획 수립 지방의 사업 지원 평가 및 상벌 등에 한, ,

정하고 귀농 귀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지방 평야 산지 도시근교 어촌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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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수한 여건에 맞추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귀농 귀촌현상과 입법화의 필요성2.

년대 들어 귀농 귀촌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년부터 정부의 지원2000 , 2009

정책도 늘어나 귀농어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해 정부에서 후계농어업 경

영인 지원 농어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농림수산, .

식품부 귀농어업인인구조사 결과 및 년 귀농 귀촌 종합대책‘2011 2012 ’

( 에 따르면 년 도시지역에서 농어촌 읍면 지역 으로 귀농귀촌2012.2.23.) , 2011 ( · ) ·

한 가구는 전년보다 증가한 가구 명 에 달하였다 베이비붐158% 10,503 (23,415 ) .

세대의 귀농 귀촌 붐이 일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도 귀농 귀촌 브랜, Mr.

드를 만들었다 이는 농업부문의 정책변화도 가져왔는데 귀농 귀촌인구가 취. ,

농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농업부문의 규제조정30%

과 완화가 필요하고 귀농 귀촌관련 업무에 귀농희망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

는 행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귀농 귀촌인과 기존 주민의 갈등방.

지를 위하여 귀농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귀농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상응하

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구.

성원들과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귀농 귀촌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기존의,

농산물생산에서 나아가 제조 서비스 관광 등 지역산업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

있다. 한편 수산업부문에서도 규제 완화가 관찰된다 양식장의 확대 신규인력. ,

을 위한 진입장벽의 완화 어촌계 운영의 유연성 어선감축을 통한 수산자원, ,

보호 기존 어촌관련협회의 폐쇄적 체제의 개방이 점차 실현되고 있다, .

귀농을 위한 기존 법률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 ’, ‘

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 귀촌을 위한 기존 법률로는 국가균형발전’ , ‘

특별법 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 ‘ ’

대표적이고 그밖에 농촌진흥법 농지법 수산업법 등이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 ,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법제로 보기는 어렵다 농림부에서도 귀농 귀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한 점을 인식하여 근래 법제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ix

있다 귀농 귀촌인구는 증가추세이나 이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일관성과 예산의 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조례로 규율되지만 상위 법령의 미비로 대규모의 예산 증가와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 정책 조율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그런데 귀농 귀촌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농촌의 활력 제,

공이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순기능에 기여한다는 여러 실증적 연구가 나왔다.

따라서 귀농 귀촌이라는 새로운 현상 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移都鄕村

새로운 법규범 즉 귀농 귀촌을 위한 법률의 입법화가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

순기능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인 주민 지자체가 감당하는 리스크를 얼마나, ,

섬세하게 관리하고 줄여나가는 법적 장치도 함께 필요하다는 점으로 우리보,

다 앞서서 이러한 현상을 경험한 해외 사례나 많은 시행착오 끝에 성공을 거

두고 있는 국내 지역사례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귀농 귀촌 관련 해외 정책과 법제3.

귀농 귀촌 지원을 위한 법제화를 위해 해외사례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지만,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우리나라와 법체계와 경제사회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자세히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순비교하여서는 안 되고 성공,

여부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나 식량의.

지속적 생산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과 같은 국가적 과제는 어디에나 공통적으,

로 규범화할 필요가 있기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비교는 되리라고 본다 특히, .

해외사례에서는 금융의 지원에서 액수의 문제가 아닌 그 지원방식이나 부가조

건이나 성취동기의 부여가 돋보이며 귀농 귀촌한 선배들의 경험이나 국가나,

민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교육기회의 부여 등을 통한 세심한 배려는 눈여

겨볼 사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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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본사례에서는 정부가 여러 유형의 신규 취농에서 농업법인에의 취농

또는 연수 등을 매개로 하는 농업법인 경유형 취농 을 장려하는 듯하다 부모“ ” .

의 영농을 승계하는 것이 아닌 경우 농업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취농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 영농기술 토지 설비 등 을 해결하는 데 훨씬 유리( , , )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에서 신규 취농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 등은 상당한.

수준의 연수나 체험을 전제로 하고 있다 농업에의 진입은 타 산업과 마찬가.

지로 일정 수준의 노동 숙련도와 자영농의 경우 경영능력까지 요구하기 때문

이다 또한 전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중앙정부가 기획하더라도 실행은 지방에. ,

서 이루어진다 일본의 청년 등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 융자 등에 관한 특별. ‘

조치법 은 취농촉진 업무를 실행할 조직으로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광’

역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업무는 자금 융자 정보제. ,

공 및 상담 무료직업 소개 농업기술 지원 교류활동 조사 및 계몽 등이다, , , , .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 ‘

별도의 법인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귀농과’ . ,

관련해서 광역 지자체의 역할은 아직 미흡하며 민관 협치 구조 속에서의 업무

추진은 이제 겨우 맹아를 보이고 있는 수준이다 일본은 왜 광역 수준에서 업.

무 추진단위를 정하였으며 행정기관이 직접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는지를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
세 이하 귀농인에게 년간 연간 보조금 만 엔한화 약 만원 지급45 7 150 ( 2,200 )

농촌에서 원하는 인재를 도시에서 모집해 적성 기술 분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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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대상 은퇴 농업인의 농장 인수나 토지양도 지원

영국
귀농인에게 파운드를 저리융자해주고 보조금 파운드 지급5,000 2,000

주요대학과 연계해 농업관련 산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미국
선배 귀농인과의 네트워크형성 및 배움기회 제공

농장구입비지원

한편 유럽이나 미국에서 귀농 귀촌의 문제는 일본과는 조금 다른 철학적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귀농운동 의 세계사적인(back to the land movement)

의미에서 물질문명이 과도하게 발달하여 그 부작용을 심하게 겪은 서구사회는

현대적인 도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항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에 대한 도,

시민들의 자가치료 욕구에서 귀농 귀촌을 생각하게 되었다고(Self-medication)

볼 수 있다 교육의 목적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농업교육을 시킨다거나 사회적.

기업이나 학교와 연관이 된 프로그램이 많은 것은 그 특징이라 할 것이다.

귀농 귀촌 우수 국내사례4.

지역사례 중에는 진안군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귀농 번지 진안군. 1

의 대원칙은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위한 모범규범이다 즉 이미 귀농5 . , “

귀촌해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생각 집토끼 지키기 귀농 귀촌하려는 도시( ),

민의 전문성을 존중 농촌의 파이 키우기 직접적인 현금 보조는 배제 지역( ), (

주민과 갈등 회피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중시 귀농 귀촌인을 환영하는 풍), (

토 조성 일시적인 지원이나 이벤트성 행사보다 귀농 귀촌 지원 시스템),

구축 중장기 시스템 구축 지향 등 대원칙은 귀농 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힘을( )” 5

합쳐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삶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를 지향하‘ ’, ‘ ’

는 데 있어서 적절하다.

나아가 귀농 귀촌 정책수단과 관련 정책수단들과의 융복합 또는 연계가 필

요한데 이는 귀농 귀촌인구의 향촌이동 촉진과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인이 농촌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농촌지역사회가 사회,

경제문화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귀농 귀촌정책과 농촌

경제활동 사회적 일자리나 전문적 일자리의 확대 등과 연계하는 것이다 예를, .

들면 마을사무장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지역농산물의 가공유통 도농교류 지, , , , ,

역문화자원 활용 의료생협 녹색환경 등의 사회적 일자리 등과 전문직 종사자, ,

의 유입기반 확대 등이 있다 이밖에. 귀농 귀촌 지원에서 지자체 내부의 통

합적 지원체계 구축 및 행정과 민간의 대등하고도 유기적인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하며 추진체계 또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예산과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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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중장기 시스템 구축 지향 등 대원칙은 귀농 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힘을( )” 5

합쳐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삶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를 지향하‘ ’, ‘ ’

는 데 있어서 적절하다.

나아가 귀농 귀촌 정책수단과 관련 정책수단들과의 융복합 또는 연계가 필

요한데 이는 귀농 귀촌인구의 향촌이동 촉진과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인이 농촌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농촌지역사회가 사회,

경제문화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귀농 귀촌정책과 농촌

경제활동 사회적 일자리나 전문적 일자리의 확대 등과 연계하는 것이다 예를, .

들면 마을사무장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지역농산물의 가공유통 도농교류 지, , , , ,

역문화자원 활용 의료생협 녹색환경 등의 사회적 일자리 등과 전문직 종사자, ,

의 유입기반 확대 등이 있다 이밖에. 귀농 귀촌 지원에서 지자체 내부의 통

합적 지원체계 구축 및 행정과 민간의 대등하고도 유기적인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하며 추진체계 또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예산과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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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민이 열린 마음으로 귀농

귀촌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와 함께 귀농 귀촌인이/

먼저 봉사하고 기여한다는 자세 만남과 소통을 통한 신뢰형성의 장과 계기,

등 인문학적인 기반 마련이다.

법률의 명칭과 법률의 본질5.

이제 법을 생각하기에 앞서 근본적으로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 을 꼭 해야‘ ’

하는가 지원 이란 용어가 현금지원을 연상시키기에 기존 농업인과 형평성 문. ‘ ’

제 불필요한 오해를 나을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따라서 지원이란, .

용어를 빼고 아예 귀농 귀촌에 관한 법 이라거나 도시민의 농산업 창취업“ ” “ ·

및 농어촌 이주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여기서 생각해볼” .

점은 귀농 귀촌에 대하여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적어도 귀농, .

귀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교육 상( ,

담 안내 등 이 절대조건이며 정주 이후에는 지자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 ,

견습기간 그리고 정착 이후에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나 역,

할의 부여 화합을 위한 장치가 모두 유무형의 지원에 들어가는 개념일 것이,

다 따라서 지원을 이렇게 넓게 정의하면 기존의 지원 또는 발전에 관한 법제.

와 유사하게 지원이란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하겠다.

그리고 향후 입법이 예상되는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라‘ ’

는 법률의 명칭을 보면 귀농 귀촌과 같은 새로운 사회현상을 규제 보, ‘ ( )’規制

다는 조장 하려는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지만 사실 농촌개발정책‘ ( )’ ,助長

이라는 전통적인 형태가 농촌의 고령화나 일자리의(Rural development policy)

부족 국토의 불균형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발전한,

성격의 법이다 이러한 점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유사한 법제도가 모두 농촌개.

발정책이라는 범주로 묶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하다 그리고 농촌개발.

정책은 지역개발이라는 특성상 본질적으로 지자체 고유업무에 해당한다 그러.

나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기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힘든 측면이 있고 예( ,

귀농인의 집이나 소소한 도시민 유치정책들이 지자체 선거 이후 변질되거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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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사례 후계인력의 양성이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과제 자체가 범국가적),

인 과제이기에 중앙정부가 개입하고 이를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귀농 귀촌지원법은 예산과 규제수단을 가진 중앙정부와 구체적인 유인

정책을 가진 지자체 그리고 실질적인 수요자인 민간부문 자가 유기적으로 상, 3

호연계성을 가지고 함께 정책을 시행할 때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는 본질을

가진다 이 점에서 중앙차원의 법률과 귀농 귀촌조례는 함께 중요하다. .

법의 목적과 입법 방향6.

귀농 귀촌법의 목적은 단순히 농어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의 억제보다는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와 살기 좋은 농어촌이 정책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귀농.

귀촌지원법이 마련된다면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며 정책의 일관성

을 기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구 간의 역할 분담 유기적 협력, , ,

체제가 구축될 것인데 귀농귀어위주로 법을 입법화하되 귀촌에 대하여도 간,

략한 조항을 두어 농어촌이 농어민의 생산공간이자 삶의 질의 향유 공간으로

순연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에는 최대한 간결한 개.

념으로 귀농 귀촌 귀어를 정의하고 그 구체적 정책목적을 선언하는 형식으로, ,

입법재량을 두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두는 방식이 적,

절하며 귀농 귀촌은 단계별로 접근하여야 하며 준비기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과 상담이 주가 되어야 하지만 이주기나 정착기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기 지역의 여건에 맞는 형태로 귀농 귀촌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주체

에게 활동의 여지와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진안 뿌리협회.

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육성과 지원은 필수이다.

한편 귀어와 귀농은 구별이 가능하지만 귀촌에 대한 구별은 없는데 다만, ,

귀농과 귀어는 생산공간 생산방법과 생산주체가 다르며 무엇보다 어촌어업은, ,

마을어장의 어업행위는 공동체 생산이라는 점 허가어업인 어선어업의 경우는,

공동 자원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이 필요하다는 점 면허어업인 양식어,

업은 개별 생산과 공동 생산활동이지만 양식어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생,

각하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귀어 측면의 특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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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민이 열린 마음으로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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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봉사하고 기여한다는 자세 만남과 소통을 통한 신뢰형성의 장과 계기,

등 인문학적인 기반 마련이다.

법률의 명칭과 법률의 본질5.

이제 법을 생각하기에 앞서 근본적으로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 을 꼭 해야‘ ’

하는가 지원 이란 용어가 현금지원을 연상시키기에 기존 농업인과 형평성 문. ‘ ’

제 불필요한 오해를 나을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따라서 지원이란, .

용어를 빼고 아예 귀농 귀촌에 관한 법 이라거나 도시민의 농산업 창취업“ ” “ ·

및 농어촌 이주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여기서 생각해볼” .

점은 귀농 귀촌에 대하여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적어도 귀농, .

귀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교육 상( ,

담 안내 등 이 절대조건이며 정주 이후에는 지자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 ,

견습기간 그리고 정착 이후에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나 역,

할의 부여 화합을 위한 장치가 모두 유무형의 지원에 들어가는 개념일 것이,

다 따라서 지원을 이렇게 넓게 정의하면 기존의 지원 또는 발전에 관한 법제.

와 유사하게 지원이란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하겠다.

그리고 향후 입법이 예상되는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라‘ ’

는 법률의 명칭을 보면 귀농 귀촌과 같은 새로운 사회현상을 규제 보, ‘ ( )’規制

다는 조장 하려는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지만 사실 농촌개발정책‘ ( )’ ,助長

이라는 전통적인 형태가 농촌의 고령화나 일자리의(Rural development policy)

부족 국토의 불균형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발전한,

성격의 법이다 이러한 점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유사한 법제도가 모두 농촌개.

발정책이라는 범주로 묶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하다 그리고 농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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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기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힘든 측면이 있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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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사례 후계인력의 양성이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과제 자체가 범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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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계성을 가지고 함께 정책을 시행할 때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는 본질을

가진다 이 점에서 중앙차원의 법률과 귀농 귀촌조례는 함께 중요하다. .

법의 목적과 입법 방향6.

귀농 귀촌법의 목적은 단순히 농어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의 억제보다는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와 살기 좋은 농어촌이 정책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귀농.

귀촌지원법이 마련된다면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며 정책의 일관성

을 기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구 간의 역할 분담 유기적 협력, , ,

체제가 구축될 것인데 귀농귀어위주로 법을 입법화하되 귀촌에 대하여도 간,

략한 조항을 두어 농어촌이 농어민의 생산공간이자 삶의 질의 향유 공간으로

순연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에는 최대한 간결한 개.

념으로 귀농 귀촌 귀어를 정의하고 그 구체적 정책목적을 선언하는 형식으로, ,

입법재량을 두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두는 방식이 적,

절하며 귀농 귀촌은 단계별로 접근하여야 하며 준비기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과 상담이 주가 되어야 하지만 이주기나 정착기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기 지역의 여건에 맞는 형태로 귀농 귀촌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주체

에게 활동의 여지와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진안 뿌리협회.

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육성과 지원은 필수이다.

한편 귀어와 귀농은 구별이 가능하지만 귀촌에 대한 구별은 없는데 다만, ,

귀농과 귀어는 생산공간 생산방법과 생산주체가 다르며 무엇보다 어촌어업은, ,

마을어장의 어업행위는 공동체 생산이라는 점 허가어업인 어선어업의 경우는,

공동 자원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이 필요하다는 점 면허어업인 양식어,

업은 개별 생산과 공동 생산활동이지만 양식어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생,

각하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귀어 측면의 특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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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귀어의 정의조항7. , ,

법적 정의의 필요성(1)

귀농 귀촌 귀어를 분류하여 각각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문헌이나 전문가, , .

별로 그 정의는 사뭇 다르다 또한 지자체 조례에서의 정의조항도 일률적이지.

않아 약간 자의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나아가 정의를 내렸다 하여도 정책지.

원대상이 되는 귀농인 귀촌인 귀어인이 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개념 한, ,

정은 불가피하다 즉 귀농자가 넓은 범주라면 정책지원대상으로서의 귀농자는.

이 가운데 더 좁은 범주에 속한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별도의 요.

건 예 정주기간 영농종사기간 영농규모 가족동반 여부 등 을 부가하고 있음( , , , , )

을 볼 수 있다.

정의조항의 입법방식(2)

귀농 귀촌지원법에 정의조항을 둔다면 아래와 같이 최대한 간결한 개념으,

로 정의하여 입법재량을 두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두,

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존 농지법이나 기본법.

과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농업인은 기존 농지법이나 기본법의 규율대상이 되.

지만 귀농인은 귀농 귀촌지원법의 규율대상이 되기에 동일한 차원에서 다룰,

수는 없다고 본다 동일한 차원에서 다룬 폐단은 농협 조합원자격 법제에서.

드러난다 현 농협법상 조합원은 농업인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세세하게.

열거식으로 지역적 차이나 정관자치를 거의 무시한 채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조합원 가입 시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생각건대 법률간 입법취. ,

지가 서로 다르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법언처럼 다르게“ , ”

보아야 할 것이다 귀농인이라 하여 농업인과 동등한 정책대상으로 지원을 받.

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입법방식으로는 법률에는 최대한 간결.

하게 정의를 내리고 구체적인 내용 형성은 조례에 맡겨 둠으로써 최대한 사,

정이나 여건이 다양한 지자체의 입법권을 존중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

다 그것이 지방자치제의 본질에도 맞다고 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

xv

경우에도 귀농 귀촌 지원에 대한 상위법의 포괄적인 근거를 원하는 것이고 구

체적인 지원범위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다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다.

귀농의 정의(3)

최대한 간결한 개념으로 보면 먼저 귀농은 타산업 부문에서 농업부문으로,

진입한 경우라고 하면 된다 이 때 겸업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행 농어업. ,

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이나 농업인 정의를 준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

는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농업의 정의를 또한 간결하게 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농업이나 농업인 정의에서 재배작물이나 축종이나. ,

마릿수 등으로 한정한다든지 영농일수를 일 영농면적을 연간 농산90 , 1000 ,

물 판매액 만원 등으로 한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귀농은120 .

농산업 로의 창업이자 취업에 해당한다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Agri-business) .

란 측면에서 영농기반의 승계와 영농인력 양성 농지의 보전이 중심이 되어,

귀농이 중점이 될 것이다 예컨대 귀농지원센터 귀농교육 농지은행 등이 그. , , ,

정책수단이 된다.

귀촌의 정의(4)

귀촌이란 간결하게는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위 귀농에서 프랑스의 농업인 정의처럼 총소득이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지역에서 실질적인 소득을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공직이, .

나 근무지의 이전과 같이 타의에 의한 이전이 아니라 자발적인 이전이어야 하

며 어느 정도 시간의 계속성이라는 조건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

이민과 마찬가지로 재능 기부나 기존 마을에 대한 기여를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귀농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부가요건을 하위법령이나 더 바.

람직스럽기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귀촌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농촌지역에 우량주택을 짓고 도로 교육문화의료휴양, , · · ·

시설 등을 갖추는 사회 인프라의 개발도 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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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의 정의(5)

귀어는 귀농과 같이 타 산업에 종사하다가 수산업으로 창업 또는 취업한 경

우를 말할 것이다 단순히 어촌지역으로 오는 경우에는 귀촌에 포섭하여 개념.

정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귀어와 귀촌에 대한 분리 필요성을 살펴보면 귀어. ,

와 귀농 가구는 구별이 가능하지만 귀촌에 대한 구별이 없다 다만 귀농과 귀, .

어는 생산공간 생산방법과 생산주체가 다르며 무엇보다 어촌어업은 마을어장, ,

의 어업행위는 공동체 생산이라는 점 허가어업인 어선어업의 경우는 공동 자,

원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이 필요하다는 점 면허어업인 양식어업은 개,

별 생산과 공동 생산활동이지만 양식어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생각하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귀어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귀농 귀촌조례의 방향8.

그 동안의 귀농 귀촌 증가현상에 수반되어 년 월 현재 전국 지자체중2012 5

개 곳이 조례를 마련하여 귀농 귀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자체의88

회생과 관련하여 주요한 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귀농 귀촌 관련하여.

농촌과 어촌 시군단위와 읍면 마을의 차이와 특성에 따라서 자치입법의 제정, ,

시에 정책의 차별화와 입법을 통한 수혜의 차이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농업.

과 어업의 차이에 따른 교육지원과 사업지원 영역을 달리하여 입법을 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귀농관련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내용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정책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측면,

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제도하에서 기관위임사무가.

대다수이고 집행권의 전속적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으므로 지자체장은 중

앙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 행정입법의

체계상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입법에 제대로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

다 이후 농어업정책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분야와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된. FTA

분야를 잘 구분하여 자치입법의 영역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 갑작스런 귀농인.

구의 증가로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귀농조례에 정책적 부분을 다 담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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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전문가와 정부의 지속

적인 정책개발과 그에 따른 상위입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관련입법의 목적.

과 대상영역을 명확하게 하여 입법을 통한 정책의 효율적 달성을 이루어내어

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귀농 귀촌 조례의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귀농인 자격 요건의 확대 필요(1)

각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지원조례에서 귀농인에 대한 정의 및 자격 요건을

타 지역거주자 비농업인 일 것을 규정하는 것 외에 가족동반전입 일정“ , ” “ ”, “

연령 제한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을 귀농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세부적으로는”, “ ”

약간씩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에 종사할 것 이라는 요건은 귀촌하. “ ”

고자 하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종사자를 제외하고 있고 타 지역거, “

주자 라는 요건은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직종에 종사하다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전직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물론 비농업종.

사자는 귀농이 아니라 귀촌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귀촌인에

관한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귀농지원조례가 귀촌인을 포함하

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귀농인 자격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귀농지원 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의 문제(2) ( )

귀농지원조례에는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귀농위원회

또는 귀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귀농지.

원조례에서는 귀농위원회 대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농정심의회 농

정분과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귀농자 내지 귀농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농정심의회 농정분과에서 귀농에 관한 중요 사

항 등을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읍면지역에 살다 귀농한 귀농인이 산 농지에 대한 지방취득세 감면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지원조례에서 귀농인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조세 지방세 감면은 세법에 관한 것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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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의 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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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조례의 방향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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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기 위하여 전직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물론 비농업종.

사자는 귀농이 아니라 귀촌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귀촌인에

관한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귀농지원조례가 귀촌인을 포함하

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귀농인 자격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귀농지원 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의 문제(2) ( )

귀농지원조례에는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귀농위원회

또는 귀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귀농지.

원조례에서는 귀농위원회 대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농정심의회 농

정분과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귀농자 내지 귀농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농정심의회 농정분과에서 귀농에 관한 중요 사

항 등을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읍면지역에 살다 귀농한 귀농인이 산 농지에 대한 지방취득세 감면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지원조례에서 귀농인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조세 지방세 감면은 세법에 관한 것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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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조례제정의 범위

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귀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한다 하더라도 귀농인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해서는 귀농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그 근거만 두고 실제로는 조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해야 한다( ) .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지원지침과 취득세감면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귀농인 요건에 대해 귀농 직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년 이상 거주한 자‘ 1 ’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기본법 제 조에 의하면 전국. · 3

의 모든 읍면지역은 농어촌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수도권 읍면지역에 속· ·

하는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살면서 수도권 대도시에서 직장생활 하던 사람이

귀농한다 하더라도 귀농 직전 주소지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기본법상 농어·

촌이므로 귀농인이 될 수 없게 되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행 법규정은

모순이 있다 따라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기본법상의 농어촌의 범위에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도시지역 가운데 수도권 택지개발지6

구는 비록 읍면지역에 속하더라도 농어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귀농지원의 취소 등의 요건 완화 필요(4)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지원조례는 귀농보조금 등 귀농지원금의 회수

에 관하여 보조금 지원금 을 받은 후 타 시군으로 이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 ( )

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귀농보조금 지원금 을 받은 후 일정기간 예를 들, “ ( ) (

면 년이나 년 등 안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실제 농어업에 종사3 5 )

하지 아니할 경우 로 규정하여 귀농지원의 취소요건을 현실에 맞춰 완화할 필”

요가 있다.

맺음말과 법률안의 제시9.

귀농 귀촌은 라이프 스타일 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우리 국토를 아(Life-style)

름답게 만들며 삶의 질이 높은 공동체를 보기 좋게 디자인하는 작업이다 귀, .

농 귀촌지원법이 마련된다면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며 정책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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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기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구 간의 역할 분담 유기적, , ,

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어촌이 농어민의 생산공간이자 삶.

의 질의 향유 공간으로 순연히 기능할 수 있는 근거규범이 된다 법률에는 최.

대한 간결한 개념과 큰 테두리의 내용을 담아 정책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입법

재량을 두며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규율하는 방식이 적,

절하다 귀농 귀촌의 단계별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주가 되는 준비기 지. ,

방정부 차원에서 자기 지역의 여건에 맞는 형태로 귀농 귀촌인을 지원하는

이주기나 정착기에 맞춰 행정주체에게 활동의 여지와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물론 살아가야 하는 문제처럼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과제도 있다. .

무엇보다 최대의 지원방법은 농어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러한 노력이 농어업의 후계인력 양성과 농어촌 정주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려는 귀농 귀촌지원법을 마련하려는 원래 입법화의 취지와 조화될 것이

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한 귀농 귀촌 지원법안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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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지원조례는 귀농보조금 등 귀농지원금의 회수

에 관하여 보조금 지원금 을 받은 후 타 시군으로 이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 ( )

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귀농보조금 지원금 을 받은 후 일정기간 예를 들, “ ( ) (

면 년이나 년 등 안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실제 농어업에 종사3 5 )

하지 아니할 경우 로 규정하여 귀농지원의 취소요건을 현실에 맞춰 완화할 필”

요가 있다.

맺음말과 법률안의 제시9.

귀농 귀촌은 라이프 스타일 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우리 국토를 아(Life-style)

름답게 만들며 삶의 질이 높은 공동체를 보기 좋게 디자인하는 작업이다 귀, .

농 귀촌지원법이 마련된다면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며 정책의 일

xix

관성을 기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구 간의 역할 분담 유기적, , ,

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어촌이 농어민의 생산공간이자 삶.

의 질의 향유 공간으로 순연히 기능할 수 있는 근거규범이 된다 법률에는 최.

대한 간결한 개념과 큰 테두리의 내용을 담아 정책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입법

재량을 두며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규율하는 방식이 적,

절하다 귀농 귀촌의 단계별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주가 되는 준비기 지. ,

방정부 차원에서 자기 지역의 여건에 맞는 형태로 귀농 귀촌인을 지원하는

이주기나 정착기에 맞춰 행정주체에게 활동의 여지와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물론 살아가야 하는 문제처럼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과제도 있다. .

무엇보다 최대의 지원방법은 농어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러한 노력이 농어업의 후계인력 양성과 농어촌 정주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려는 귀농 귀촌지원법을 마련하려는 원래 입법화의 취지와 조화될 것이

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한 귀농 귀촌 지원법안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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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제 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귀농 귀촌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IMF

는데 일찍이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인간의 자가치료, , , (Self-medication),

도시계획의 적절한 균형 차원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농업농촌 전문인재의,

육성 농어촌공동체의 회복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

귀농 귀촌은 도시화와 이농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문제를 완화하고 도시민,

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와 농어촌 공간의 재창조에 기여할 수,

있기에 귀농 귀촌은 사회경제적으로 순기능이 많아 촉진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부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

오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은 기존 법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만으로는 지원의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각 법령에 따른 지원정책도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 귀농 귀촌을 실행. ,

하고 이주 정착하는 귀농 귀촌인 모두 적절한 지원 및 뿌리내림을 하기 위해

서는 귀농 귀촌에 대한 근본적 철학과 최적의 체계적 지원내용을 담은 귀농

귀촌 특별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귀농 귀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인 지원을 통하여 도시민의 귀농 귀촌 준비와 귀농 귀촌인의 농어촌 정착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회복과 농어촌 공간의 재창조를 도모하며 특히 도시 속, , ,

의 농어촌 지향 농어촌 속의 도시 기능을 살려 도시와 농어촌의 조화로운 발,

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귀농 귀촌에 관한 법률안 입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

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그 입법방향과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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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금지원 등 일회적인 지원 대신 귀농 귀촌 사이클에 맞는 단계별 지,

원을 담고자 한다 먼저 도시민의 귀농 귀촌준비단계에서는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 어디로 가면 좋을지 가 주된 관심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know-where) ,

올바른 귀농 귀촌 정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

와 교육 상담 위주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둔다 다음 도시민이 실, .

제로 귀농 귀촌을 체험하고 이주를 모색하는 과도기단계에서는 농어촌에서

무엇을 하며 살지 가 주된 관심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 체험(know-what) , ,

교류 실생활 지원이 이루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귀농 귀촌인이 실패, .

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끝으로 농어촌지역으.

로 귀농 귀촌한 이후 그곳의 주민들과 사회문화 속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때는 어떻게 살아왔고 살아갈지 가. (know-how)

주된 관심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간지원조직이나 단체를 통한 소통과 교류, ,

경험의 축적 및 전파 사회적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필요할 것이다, .

둘째 귀농 귀촌인 인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보다 단체에 대한 지원을 담고, 1

자 한다 귀농 귀촌에 관한 교육 상담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중간지. , R&D, ,

원조직 귀농 귀촌인 센터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귀농 귀촌인이,

개별화되어 소외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이 두어지도록 입법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주도의 지원보다 국가와 지방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담고자 한다, .

국가의 지원은 큰 틀에서 계획 수립 지방의 사업 지원 평가 및 상벌 등에 한, ,

정하고 귀농 귀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지방 평야 산지 도시근교 어촌 등{ , , , }

의 특수한 여건에 맞추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입법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되 기존 법제와 정책의 분석을,

위해 입법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외국 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도 사용한다.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9

현재 입법화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와 입법논의가 되고 있는 쟁점 중심

으로 해당 부분을 검토 분석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판례도 분석한다 또한 주, .

요 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 의 귀농 귀촌이나 농어촌 신규인력의( , , , )

육성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관련 법제 및 사례를 조사 분석한다 이러한 해, .

외법제의 조사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현재 국내에서

문제되고 있는 쟁점 관련 조항에 대한 심층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귀농 귀촌 지원 관련 법률안의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그 주요내용

을 구상하고자 한다 실제 법률안은 예산의 부담과 인력의 배치 다른 법률과. ,

의 관계 권한의 위임 조직의 신설 민간부문과의 협력 등을 수반하며 귀농, , , ,

귀촌이 실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군단위의 모범조례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만큼 그 연구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범위로 축소

하고자 한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고려하여 귀농 귀촌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

해 작게는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크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인재의 양성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종합, ,

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

이한 지원체계나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 노력에서도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향후 입법을 통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국내외 관련 자료에 의한 문헌연구,

관련분야 연구자 전문가 등과의 협력 회의 전문가의 자문 특히 주요 쟁점, , ,

정리와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총 차례의 전문가 워크숍 아래 표 참조 을 개6 ( )

최하여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도 본 보고서에 빠짐없.

이 수록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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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과정< 2 >

회차 주 제 발표자 토론자

제 차1

워크숍

귀농 귀촌 귀어

관련 정책 및 법제

화 필요성 검토

김정섭 농촌경제연구원( )

유상오 그린코리아컨설팅( )

이우도 부경대( )

우재영서울대( )

이승우해양수산개발원( )

최윤지농촌진흥청( )

황규광농림수산식품부( )

제 차2

워크숍

귀농 귀촌 관련 지

역사례 검토

이호율 진안군( )

임종근 금산간디 귀농 귀촌(

희망센터)

정성근 귀농사모( )

고인석부천대( )

이민수전북발전연구원( )

조록환농촌진흥청( )

황규광농림수산식품부( )

제 차3

워크숍

귀농 귀촌 관련 지

역사례 입법학적 관,

점에서 바라본 귀

농 귀촌 관련 조

례 검토

고인석 부천대( )

박용범 귀농운동본부( )

차광주 귀농운동본부( )

배영길부경대( )

채상헌천안연암대( )

최철호청주대( )

황규광농림수산식품부( )

제 차4

워크숍

귀농 귀촌 관련

우수지역사례 귀농,

어 관련 해외사례

검토

구자인 진안군( )

이우도 부경대( )

최윤지 농촌진흥청( )

김정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연충남발전연구원( )

이승우해양수산개발원( )

황규광농림수산식품부( )

제 차5

워크숍

법률안 검토

의원( 안과 연구원안

의 주요 조문에 관

한 의견수렴)

고인석 부천대( )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

배영길 부경대( )

유상오 그린코리아컨설팅( )

이승우 해양수산개발원( )

채상헌 천안연암대( )

최윤지 농촌진흥청( )

최철호 청주대( )

제 차6

워크숍
법률안 최종 검토

김규억 농정원( )

김종구 농림수산식품부( )

김성아 농정원( )

황규광 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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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법제화 연구.

귀농 귀촌 법제화라는 측면의 선행연구는 거의 행하여지지 않았다 귀농.

귀촌관련 법규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년 매월 개최된 귀농 귀촌정책2012

연구포럼 가운데 월 일 열린 귀농 귀촌 페스티벌 심포지엄에서 농촌경제연5 5

구원의 김정섭박사의 공개토론회 발표논문 등 일부 연구가 있을 뿐이다.1) 김

정섭의 논문은 년에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귀농인지원법안을 검토하는2011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귀농 귀촌이 농어촌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므로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지원특별법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귀촌보다는 귀농에 농어촌의 사회 자본과 발전, ,

역량보다는 개개인의 농어촌 이주나 영농 정착에 그리고 관련 정책들의 체계,

구축보다는 개별 지원사업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즉 귀촌.

도 포괄하여 도시민의 거래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에 귀농 귀촌이라

는 사회 트렌드 사실 가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 자본과 발전 역량의 증진( , Sein)

계기가 되도록 입법해야 한다 규범 고 주장한다( , Sollen) .

귀농 귀촌 현상의 분석과 정책 제안 연구.

이후 귀농 현상이 중요한 사회 흐름으로 나타나자 귀농에 관한 연구도IMF

본격화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귀농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지원 혹, ,

은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밖에 귀농자들간의 차이 에 주목하고 그 차이가 곧 귀농 후 적응 과정에도‘ ’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강대구( , 2006 20072) 도 있고 최근에는 도시민의 농촌) ,

유치정책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귀농 귀촌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1) 대표적으로는 김정섭 귀농 귀촌 관련 법규 정비 필요성과 쟁점 귀농인과 함께하는 이야기한마당, , ,

공개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면 참조, , 2012. 5. 5, 5~39 .

2) 강대구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 방안연구 농림부 정책과제 보고서 강대구 귀농자의 귀농 유, , ; ,

형별 영농정착 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강대구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 과, 38(2), 2006 ; ,

정 .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2007.



제 1장 서 론

30

표 연구과정< 2 >

회차 주 제 발표자 토론자

제 차1

워크숍

귀농 귀촌 귀어

관련 정책 및 법제

화 필요성 검토

김정섭 농촌경제연구원( )

유상오 그린코리아컨설팅( )

이우도 부경대( )

우재영서울대( )

이승우해양수산개발원( )

최윤지농촌진흥청( )

황규광농림수산식품부( )

제 차2

워크숍

귀농 귀촌 관련 지

역사례 검토

이호율 진안군( )

임종근 금산간디 귀농 귀촌(

희망센터)

정성근 귀농사모( )

고인석부천대( )

이민수전북발전연구원( )

조록환농촌진흥청( )

황규광농림수산식품부( )

제 차3

워크숍

귀농 귀촌 관련 지

역사례 입법학적 관,

점에서 바라본 귀

농 귀촌 관련 조

례 검토

고인석 부천대( )

박용범 귀농운동본부( )

차광주 귀농운동본부( )

배영길부경대( )

채상헌천안연암대( )

최철호청주대( )

황규광농림수산식품부( )

제 차4

워크숍

귀농 귀촌 관련

우수지역사례 귀농,

어 관련 해외사례

검토

구자인 진안군( )

이우도 부경대( )

최윤지 농촌진흥청( )

김정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연충남발전연구원( )

이승우해양수산개발원( )

황규광농림수산식품부( )

제 차5

워크숍

법률안 검토

의원( 안과 연구원안

의 주요 조문에 관

한 의견수렴)

고인석 부천대( )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

배영길 부경대( )

유상오 그린코리아컨설팅( )

이승우 해양수산개발원( )

채상헌 천안연암대( )

최윤지 농촌진흥청( )

최철호 청주대( )

제 차6

워크숍
법률안 최종 검토

김규억 농정원( )

김종구 농림수산식품부( )

김성아 농정원( )

황규광 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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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법제화 연구.

귀농 귀촌 법제화라는 측면의 선행연구는 거의 행하여지지 않았다 귀농.

귀촌관련 법규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년 매월 개최된 귀농 귀촌정책2012

연구포럼 가운데 월 일 열린 귀농 귀촌 페스티벌 심포지엄에서 농촌경제연5 5

구원의 김정섭박사의 공개토론회 발표논문 등 일부 연구가 있을 뿐이다.1) 김

정섭의 논문은 년에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귀농인지원법안을 검토하는2011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귀농 귀촌이 농어촌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므로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지원특별법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귀촌보다는 귀농에 농어촌의 사회 자본과 발전, ,

역량보다는 개개인의 농어촌 이주나 영농 정착에 그리고 관련 정책들의 체계,

구축보다는 개별 지원사업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즉 귀촌.

도 포괄하여 도시민의 거래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에 귀농 귀촌이라

는 사회 트렌드 사실 가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 자본과 발전 역량의 증진( , Sein)

계기가 되도록 입법해야 한다 규범 고 주장한다( , Sollen) .

귀농 귀촌 현상의 분석과 정책 제안 연구.

이후 귀농 현상이 중요한 사회 흐름으로 나타나자 귀농에 관한 연구도IMF

본격화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귀농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지원 혹, ,

은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밖에 귀농자들간의 차이 에 주목하고 그 차이가 곧 귀농 후 적응 과정에도‘ ’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강대구( , 2006 20072) 도 있고 최근에는 도시민의 농촌) ,

유치정책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귀농 귀촌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1) 대표적으로는 김정섭 귀농 귀촌 관련 법규 정비 필요성과 쟁점 귀농인과 함께하는 이야기한마당, , ,

공개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면 참조, , 2012. 5. 5, 5~39 .

2) 강대구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 방안연구 농림부 정책과제 보고서 강대구 귀농자의 귀농 유, , ; ,

형별 영농정착 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강대구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 과, 38(2), 2006 ; ,

정 .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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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김정섭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 있다( , , 2011) .

이하에서는 관련연구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정한모(2002)3)는 귀농자들이 겪는 농촌의 일상생활의 어려움들과 정착과정을

심층면담을 통해 귀농자들의 농촌생활 적응 및 효과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방

안을 제시했다 그는 귀농의 선택동기와 귀농을 부추기는 환경에 따라서 귀농.

선택 과정을 분류했는데 새로운 삶의 대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귀농을 시도하,

는 도전적 선택 도시의 삶에 지쳐서 밀리고 밀려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안식‘ ’,

처로서 농촌을 찾는 대안 없는 선택 노부모 부양이나 가업 승계를 위한 사‘ ’, ‘

회 윤리적 선택 으로 귀농을 범주화하였다 또한 귀농을 해서 새로운 지역사’ .

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따라짓기 이웃의 농부의 영농방식을 그대로 따라 해‘ (

보는 발동냥 지역사회를 두루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 ‘ ( )’

등의 모사학습 형태와 같은 비정형화된 학습 과정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 .

서만용 구자인(2005)4)은 농촌 인적자원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귀농자들

의 농촌적응 과정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농촌정착과 귀농확대를 모색하려는 노

력하였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귀농현상은 거시적인 경제적 모델보다는 미시적.

인 사회생태학적 인구이동 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현상을 좀 더 정확하게 이

해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들의 조사에서 귀농자들은 매우 낮은 소득,

에도 불구하고 높은 만족을 보이면서도 귀농 후 가장 큰 문제점은 생계유지‘

수단 이라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곧 경제적 모델로 귀농을 설명할 수’ .

없지만 경제적 요인과 귀농결정이 관계없다는 견해 역시 설득력이 약함을 보,

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즉 서로 상호동기가 얽혀있기는 하지만 귀농선택. , ,

과정에서는 삶의 질 가치 추구가 더욱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경제적 이,

유는 귀농생활의 지속성 측면에서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서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농업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청년인력의 귀농은 농촌의 인적 재생,

산구조 혹은 외부공급구조를 확보하여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이 될

3) 정한모 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논문, 2002.

4) 서만용 구자인 귀농자의 농촌정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농촌관광연구 한국농촌관광학회, “ ”. 12(2),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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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향후 농촌정책은 고령화 이촌향도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기보다,

농촌의 활력을 주도할 활기 있는 농촌주민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인구문제는 한 가지 요인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따. ,

라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이 전입과 전출에 상이하게 작용하고, ,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설정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귀농에 대한 환상적인 사고만으로 현실성 없는 정책이 입안되는 것은 차치하

더라도 귀농자 스스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판단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정책

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공주 외(2006)5)는 전국 개 시군에 거주하는 세 이상 귀농자 명을70 50 408

대상으로 귀농유형을 턴형 턴형 턴형으로 구분하여 농촌이주 준비과정을U , J , I

농촌이주동기 농촌경험정도 이주준비정도 영농경험정도와 농촌 적응과정을, , ,

사회적 지원과 농촌생활인식수준으로 구분하여 농촌이주 준비과정과 적응과정

에서 관련된 변인들은 귀농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내

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

첫째 귀농유형별 차이로써 농촌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턴형 턴형은, , U , I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족형태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턴형은, , , I

교육수준이 타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어 다른 유

형보다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전원생활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농촌 적응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심각성이나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귀농유형별 농촌이주 준비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턴형은 경제적 여건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직접적인, U

동기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턴형 턴형은 농촌이 좋아서라는 이상적인J , I

전원생활의 동기에서 귀농 귀촌을 선택하는 성향을 보이고 턴형 턴형, U , J , I

턴형 모두 힘든 농사일 때문에 귀농 귀촌 당시 이주결심을 하기까지 꺼리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귀농인들의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

가진 자원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원주민과 귀농인이 상생하는 전

략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5) 박공주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준비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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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김정섭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 있다( , , 2011) .

이하에서는 관련연구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정한모(2002)3)는 귀농자들이 겪는 농촌의 일상생활의 어려움들과 정착과정을

심층면담을 통해 귀농자들의 농촌생활 적응 및 효과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방

안을 제시했다 그는 귀농의 선택동기와 귀농을 부추기는 환경에 따라서 귀농.

선택 과정을 분류했는데 새로운 삶의 대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귀농을 시도하,

는 도전적 선택 도시의 삶에 지쳐서 밀리고 밀려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안식‘ ’,

처로서 농촌을 찾는 대안 없는 선택 노부모 부양이나 가업 승계를 위한 사‘ ’, ‘

회 윤리적 선택 으로 귀농을 범주화하였다 또한 귀농을 해서 새로운 지역사’ .

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따라짓기 이웃의 농부의 영농방식을 그대로 따라 해‘ (

보는 발동냥 지역사회를 두루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 ‘ ( )’

등의 모사학습 형태와 같은 비정형화된 학습 과정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 .

서만용 구자인(2005)4)은 농촌 인적자원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귀농자들

의 농촌적응 과정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농촌정착과 귀농확대를 모색하려는 노

력하였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귀농현상은 거시적인 경제적 모델보다는 미시적.

인 사회생태학적 인구이동 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현상을 좀 더 정확하게 이

해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들의 조사에서 귀농자들은 매우 낮은 소득,

에도 불구하고 높은 만족을 보이면서도 귀농 후 가장 큰 문제점은 생계유지‘

수단 이라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곧 경제적 모델로 귀농을 설명할 수’ .

없지만 경제적 요인과 귀농결정이 관계없다는 견해 역시 설득력이 약함을 보,

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즉 서로 상호동기가 얽혀있기는 하지만 귀농선택. , ,

과정에서는 삶의 질 가치 추구가 더욱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경제적 이,

유는 귀농생활의 지속성 측면에서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서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농업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청년인력의 귀농은 농촌의 인적 재생,

산구조 혹은 외부공급구조를 확보하여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이 될

3) 정한모 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논문, 2002.

4) 서만용 구자인 귀농자의 농촌정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농촌관광연구 한국농촌관광학회, “ ”. 12(2),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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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향후 농촌정책은 고령화 이촌향도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기보다,

농촌의 활력을 주도할 활기 있는 농촌주민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인구문제는 한 가지 요인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따. ,

라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이 전입과 전출에 상이하게 작용하고, ,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설정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귀농에 대한 환상적인 사고만으로 현실성 없는 정책이 입안되는 것은 차치하

더라도 귀농자 스스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판단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정책

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공주 외(2006)5)는 전국 개 시군에 거주하는 세 이상 귀농자 명을70 50 408

대상으로 귀농유형을 턴형 턴형 턴형으로 구분하여 농촌이주 준비과정을U , J , I

농촌이주동기 농촌경험정도 이주준비정도 영농경험정도와 농촌 적응과정을, , ,

사회적 지원과 농촌생활인식수준으로 구분하여 농촌이주 준비과정과 적응과정

에서 관련된 변인들은 귀농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내

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

첫째 귀농유형별 차이로써 농촌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턴형 턴형은, , U , I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족형태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턴형은, , , I

교육수준이 타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어 다른 유

형보다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전원생활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농촌 적응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심각성이나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귀농유형별 농촌이주 준비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턴형은 경제적 여건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직접적인, U

동기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턴형 턴형은 농촌이 좋아서라는 이상적인J , I

전원생활의 동기에서 귀농 귀촌을 선택하는 성향을 보이고 턴형 턴형, U , J , I

턴형 모두 힘든 농사일 때문에 귀농 귀촌 당시 이주결심을 하기까지 꺼리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귀농인들의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

가진 자원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원주민과 귀농인이 상생하는 전

략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5) 박공주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준비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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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구 는 농업 인력의 확보와 도농교류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2006, 2007)

농업인력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귀농 귀촌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따라서 그는. ,

귀농단계별 귀농 희망 귀농 준비 귀농 초기 귀농 중기 귀농 정착기 귀농과( , , , , )

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귀농자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 단,

체의 역할 분담 방안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동헌(2009)6)은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이 실태와 동기분석에 주를 이루었다고

비판하고 귀농이 농촌 현실을 활성화시키는 활력소가 될 수 있으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인 귀농관련 조례 및 규칙이 귀농촉진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북 지역의 지방자치조례를 살펴보며 그 시사점으로 귀. ,

농정책과 함께 정착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귀농자의 지역문제의 개선 영, ,

농행위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소득기반 확보 귀농지원의 현실화 농지구입, ,

에 대한 배려 귀농자와 함께 세대구성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정섭(2009)7)은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에서 귀‘ ’

농 귀촌 정책을 촉진하려는 정책 기획은 중앙 정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

만 그 실행 과정에서는 농촌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내 의 역량이 성, NGO

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귀농 귀촌 촉진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자체와 지역 내 가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NGO

전제되어야 하며 귀농 귀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수준을 벗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조직화 라는 관점을 가져야 함‘ ’

을 말하며 농촌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연성적 정책프로그램 상담 교육훈련 등 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 ) .

이민수(2009)8)는 기준의 귀농 귀촌 정책과 연구가 주로 귀농자들의 영농정

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향후 귀농 귀촌 정책은 영농에 초점을 둔 정책이,

6) 장동헌 지방자치단체의 귀농 관련 자치법규의 비교분석 귀농의 조례 및 규칙을 중심으로 지, - (

역사회연구 ) 17(3), 2009.

7) 김정섭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농촌지, , ) 16(3),

도학회, 2009.

8) 이민수 외 도시민의 귀촌행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전북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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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유지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영농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귀촌집단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

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농촌의 가족단위 소규모 사업체가 년대와. 1980

년대 유럽농업구조개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1990

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귀촌자가 도시지역과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기에 적,

소시장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농촌 지역 소규모 기업으로 시장개(niche market)

척에 매우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귀촌자가 가지고 있는 높은

인적 자원 측면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유럽의 농촌개발 전략을 실험적으로 도

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역 귀농 귀촌 사례 연구.

한편 지역사례 연구로는 진안사례 연구가 돋보인다 진양명숙. (2009)9)은 진안

으로 이주한 여명의 젊은 귀농 귀촌인을 사례로 젊은 도시민의 농촌 이주20

양상과 성격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농촌 이주자의 이주,

동기를 보고 농촌에의 정착과 적응을 둘러싼 그들의 일상의 경험을 포착하려,

노력하였다 농촌으로의 주요 이주 동기 중 생태적 가치 가 중요한 요소를 차. ‘ ’

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급진적이고 지나친 생태주의 의식은 관행 농법에

익숙해 있는 토착 주민에게 거부감을 일으켜 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저해 요인

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조사 이전에는 익명성에 익숙한 도시 생활자들. ,

이 이주 후 주민과 관계 맺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조사,

결과 이들은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주하기 이전 농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농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였

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를 농촌형 으로의 삶의 전환이라 불렀다‘ ’ .

농촌형이라 함은 농촌 정서를 이해하고 농촌 사회에 맞추어 인내심을 갖고,

서서히 정착하려는 사회적 적응 기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도시민 농촌 이주자,

에게 있어 농촌형으로의 삶의 전환은 농촌에의 정착과 적응을 향한 치열한,

9) 진양명숙, 젊은 도시민의 농촌 이주의 양상과 성격전라북도 진안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 ,

구 권 호 한국지역사회학회16 4 ,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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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구 는 농업 인력의 확보와 도농교류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2006, 2007)

농업인력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귀농 귀촌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따라서 그는. ,

귀농단계별 귀농 희망 귀농 준비 귀농 초기 귀농 중기 귀농 정착기 귀농과( , , , , )

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귀농자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 단,

체의 역할 분담 방안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동헌(2009)6)은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이 실태와 동기분석에 주를 이루었다고

비판하고 귀농이 농촌 현실을 활성화시키는 활력소가 될 수 있으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인 귀농관련 조례 및 규칙이 귀농촉진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북 지역의 지방자치조례를 살펴보며 그 시사점으로 귀. ,

농정책과 함께 정착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귀농자의 지역문제의 개선 영, ,

농행위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소득기반 확보 귀농지원의 현실화 농지구입, ,

에 대한 배려 귀농자와 함께 세대구성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정섭(2009)7)은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에서 귀‘ ’

농 귀촌 정책을 촉진하려는 정책 기획은 중앙 정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

만 그 실행 과정에서는 농촌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내 의 역량이 성, NGO

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귀농 귀촌 촉진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자체와 지역 내 가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NGO

전제되어야 하며 귀농 귀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수준을 벗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조직화 라는 관점을 가져야 함‘ ’

을 말하며 농촌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연성적 정책프로그램 상담 교육훈련 등 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 ) .

이민수(2009)8)는 기준의 귀농 귀촌 정책과 연구가 주로 귀농자들의 영농정

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향후 귀농 귀촌 정책은 영농에 초점을 둔 정책이,

6) 장동헌 지방자치단체의 귀농 관련 자치법규의 비교분석 귀농의 조례 및 규칙을 중심으로 지, - (

역사회연구 ) 17(3), 2009.

7) 김정섭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농촌지, , ) 16(3),

도학회, 2009.

8) 이민수 외 도시민의 귀촌행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전북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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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사례 연구로는 진안사례 연구가 돋보인다 진양명숙. (2009)9)은 진안

으로 이주한 여명의 젊은 귀농 귀촌인을 사례로 젊은 도시민의 농촌 이주20

양상과 성격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농촌 이주자의 이주,

동기를 보고 농촌에의 정착과 적응을 둘러싼 그들의 일상의 경험을 포착하려,

노력하였다 농촌으로의 주요 이주 동기 중 생태적 가치 가 중요한 요소를 차. ‘ ’

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급진적이고 지나친 생태주의 의식은 관행 농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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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조사 이전에는 익명성에 익숙한 도시 생활자들. ,

이 이주 후 주민과 관계 맺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조사,

결과 이들은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주하기 이전 농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농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였

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를 농촌형 으로의 삶의 전환이라 불렀다‘ ’ .

농촌형이라 함은 농촌 정서를 이해하고 농촌 사회에 맞추어 인내심을 갖고,

서서히 정착하려는 사회적 적응 기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도시민 농촌 이주자,

에게 있어 농촌형으로의 삶의 전환은 농촌에의 정착과 적응을 향한 치열한,

9) 진양명숙, 젊은 도시민의 농촌 이주의 양상과 성격전라북도 진안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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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평야보다 산과 숲이 많은 진안의 지리적 특.

수성을 볼 때 농사 짓지 않으려는 귀촌자가 농사를 지으려는 귀농자보다 많,

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마을이 처한 주민사회의 구조 주민의 정서 등 사회문, ,

화적 특수성이 존재하고 이것이 도시민의 농촌 이주와 정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정책적 차원에서 진안군

의 귀농정책과 농촌적 삶을 지향하며 도시에서 진안으로 이주한 한 개인의 귀

농이 얼마나 합치될 수 있는지 주의해서 보아야 강조하였다.

귀농자의 귀농의 의미와 진안군 정책의 귀농의 의미가 서로 다른 선상에 놓

였을 때 생기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는 진안군의 귀농정책은 고령화와 과소,

화로 위기에 처한 진안을 살리려는 절박한 프로젝트의 하나로 수행되고 있지

만 그 이면에 귀농자가 대상화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며 반대로 도시민‘ ’ ,

이주자는 농촌 지자체의 농업 농촌 회생전략의 진정성은 외면한 채 자신의

물적 사회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귀농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철규 외(2011)10)는 진안이라는 구체적인 지역의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귀

농 귀촌이 이루어지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이 연구,

의 특징은 귀농 귀촌자와 마을원주민들을 인식을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새

로이 마을로 들어 온 귀농 귀촌자와 원주민사이에 어떠한 인식차이가 존재하

는가를 밝히고 아울러 이를 해소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귀농 귀촌연구와 차별성을 분명히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

서 제시하고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농촌지역사회 발전방안으로서 귀농 귀촌정책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

어 하며 성공적인 귀농 귀촌정책을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민간단, ,

체 귀농 귀촌인 지역주민간의 협치기구가 필요하고 성공적 귀농 귀촌, , , ‘ ’

의 다차원성을 인정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귀농 귀촌의 조기정착,

을 위한 소득지원정책이 있어야 하며 귀농 귀촌인을 위한 지역사회 화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고 귀농 귀촌에 대한 배우자 지지도 제고방안이,

10) 김철규 외 귀농 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과제 연, ,

구보고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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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귀농 귀촌관련 공무원과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이 필요하며 귀농 귀촌인 집단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고 새로운 농촌, ,

발전을 주도할 리더를 양성해야 하며 귀농 귀촌인의 유입 정착 유출을, , ,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중심의 귀농정책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귀촌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귀농 귀촌인에 대한,

사전 준비교육 강화 지역사회 통합적인 귀농 귀촌인 정주모델 개발 귀, ,

농 귀촌인과 원주민사이에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

는 문화행사 시행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통한 지역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송정기(2012)11)는 진안군 인구통계의 분석을 토대로 귀농 귀촌정책의 방향

을 제시하였다 귀농 귀촌인의 전입으로 합계출산율이나 인구감소 억지 등.

지역사회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하면서 귀농 귀촌인을 위한,

주택제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역밀착형 귀농 귀촌정책을 제안하였다 또, .

한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된 귀농 귀촌지원정책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의 합

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치실적보다는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귀. ,

농인 인큐베이터 농촌창업 재능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공공임대주택 등 유, , ,

치에서 보살핌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할 귀농 귀촌정책위원회와 같은 상위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 송정기 진안군 인구통계 및 귀농 귀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진안군, ,

용역보고서 한국농촌사회학회, , 2012. 2.



제 1장 서 론

36

자기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평야보다 산과 숲이 많은 진안의 지리적 특.

수성을 볼 때 농사 짓지 않으려는 귀촌자가 농사를 지으려는 귀농자보다 많,

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마을이 처한 주민사회의 구조 주민의 정서 등 사회문, ,

화적 특수성이 존재하고 이것이 도시민의 농촌 이주와 정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정책적 차원에서 진안군

의 귀농정책과 농촌적 삶을 지향하며 도시에서 진안으로 이주한 한 개인의 귀

농이 얼마나 합치될 수 있는지 주의해서 보아야 강조하였다.

귀농자의 귀농의 의미와 진안군 정책의 귀농의 의미가 서로 다른 선상에 놓

였을 때 생기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는 진안군의 귀농정책은 고령화와 과소,

화로 위기에 처한 진안을 살리려는 절박한 프로젝트의 하나로 수행되고 있지

만 그 이면에 귀농자가 대상화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며 반대로 도시민‘ ’ ,

이주자는 농촌 지자체의 농업 농촌 회생전략의 진정성은 외면한 채 자신의

물적 사회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귀농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철규 외(2011)10)는 진안이라는 구체적인 지역의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귀

농 귀촌이 이루어지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이 연구,

의 특징은 귀농 귀촌자와 마을원주민들을 인식을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새

로이 마을로 들어 온 귀농 귀촌자와 원주민사이에 어떠한 인식차이가 존재하

는가를 밝히고 아울러 이를 해소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귀농 귀촌연구와 차별성을 분명히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

서 제시하고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농촌지역사회 발전방안으로서 귀농 귀촌정책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

어 하며 성공적인 귀농 귀촌정책을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민간단, ,

체 귀농 귀촌인 지역주민간의 협치기구가 필요하고 성공적 귀농 귀촌, , , ‘ ’

의 다차원성을 인정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귀농 귀촌의 조기정착,

을 위한 소득지원정책이 있어야 하며 귀농 귀촌인을 위한 지역사회 화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고 귀농 귀촌에 대한 배우자 지지도 제고방안이,

10) 김철규 외 귀농 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과제 연, ,

구보고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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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귀농 귀촌관련 공무원과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이 필요하며 귀농 귀촌인 집단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고 새로운 농촌, ,

발전을 주도할 리더를 양성해야 하며 귀농 귀촌인의 유입 정착 유출을, , ,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중심의 귀농정책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귀촌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귀농 귀촌인에 대한,

사전 준비교육 강화 지역사회 통합적인 귀농 귀촌인 정주모델 개발 귀, ,

농 귀촌인과 원주민사이에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

는 문화행사 시행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통한 지역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송정기(2012)11)는 진안군 인구통계의 분석을 토대로 귀농 귀촌정책의 방향

을 제시하였다 귀농 귀촌인의 전입으로 합계출산율이나 인구감소 억지 등.

지역사회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하면서 귀농 귀촌인을 위한,

주택제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역밀착형 귀농 귀촌정책을 제안하였다 또, .

한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된 귀농 귀촌지원정책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의 합

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치실적보다는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귀. ,

농인 인큐베이터 농촌창업 재능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공공임대주택 등 유, , ,

치에서 보살핌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할 귀농 귀촌정책위원회와 같은 상위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 송정기 진안군 인구통계 및 귀농 귀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진안군, ,

용역보고서 한국농촌사회학회, ,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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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귀농 귀촌과 지원 법제화의 필요성

제 1 절 귀농 귀촌의 현황 분석

귀농 귀촌 현황.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된 이촌향도 추세가 최근 들어 조금씩 약화되고 도‘ ’

시에서 농어촌으로의 인구이동이 확대되는 전환기에 접어들어 가고 있다.

년에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거주지를 옮긴 향촌으로의 인구이동 총량은2010 ‘ ’

약 만 명이었고 그 반대 방향의 향도 인구이동 총량은 약 만 명으로 나93 , ‘ ’ 83

타나고 있다 년까지 가구 이하 수준이던 귀농 귀촌 가구는 년. 2005 1,240 2011

가구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년에는 상반기에만 가구에 달하고10,503 , 2012 8,706

있어 지속적으로 귀농 귀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년 농어촌으로. 2011

이주한 가구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귀농가구수는 호로 집계되었는10,503 6,541

데 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귀농인구를 집계한 년대 중반 이후 가장 높은, 1990

수치이다 그리고 매년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신규 취농자 중 이상이 귀. 30%

농자로 추정된다.

표 연도별 귀농 귀촌 현황< 3 - >

단위 가구( : )

구 분 합 계 ’05 ’06 ’07 ’08 ’09 ’10 ’11 ’12.6

가구수 34,95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8,706

누 계 38,788 5,076 6,830 9,214 11,432 15,512 19,579 30,082 38,78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년 이후 여러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도시민 농어촌 이주 의향 에 관한2007 ‘ ’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대체로 이상의 응답자들이 농어촌에서 살고 싶다50% ‘ ’

는 의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2) 이와 같은 인구이동추세의 역전현상

12) 김정섭 외 최근의 귀농 귀촌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2012.3.28, 면3 .

제 2장 귀농 귀촌과 지원 법제화의 필요성

40

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이비 붐 세대들의 은퇴시점과.

경기침체 그리고 정부의 귀농장려정책에 따라 향후 대 이상고령자들의 귀농50

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 이하 젊. 40

은 층에서도 이러한 귀농의 흐름은 뚜렷하다는 점이다.

년 귀농 귀촌 가구 수는 년의 가구보다 증가한2011 2010 4,067 158% 10,503

가구 인구수는 명 가구당 명 이며 시도별로는, 23,415 ( 2.2 ) , 강원 가구 이 가장(2,167 )

많고 그 다음이 전남 경남 경북 순, (1,802), (1,760), (1,755) 이며 상위 개도가, 4

를 차지하여 귀농이 강원과 남부지방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71.3% .

연령별로는 대가 대가 를 차지하여 대의 베이비 붐50 33.7%, 40 25.5% 40~50

세대 귀농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로 농업기술 습득을 통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세 미만의 귀농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귀농60 75,7% ,

후 농업 주 종사분야는 생산기술이 복잡하지 않으며 초기 투자비용과 실패확,

률이 낮은 벼 배추 등 노지 작물을 재배하는 경종분야가 를 차지하여, 52.7%

가장 많으며 과수 시설원예 축산 순이다, (17.0%), (13.1%), (6.3%) .

최근 귀농 귀촌 꾸준히 증가하여 년까지 천가구 이하 수준이던 귀농2008 2

은 년 천가구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2009 4 2011

을 볼 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귀농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3)

이렇게 귀농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다양한 삶의 가,

치 추구 등 그 요인이 다양하며 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귀농정책, 2009

도 일조를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귀농 현황1.

년의 귀농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개도 경북 전남 전북 경남 의 비중이2011 , 4 ( , , , )

수준으로 높았다74.4% .14)

13) http://www.mifaff.go.kr/list.jsp?newsid=155440723&section_id=b_sec_1&listcnt=5&pageNo=1&year=&group_id

=3&menu_id=1125&link_menu_id=&division=B&board_kind=C&board_skin_id=C3&parent_code=3&link_url=&

depth=1 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 일자 방문 귀농 귀촌가구 가구( , 2012.8.5. ) * : (’01)880 (’04)1,302

(’08)2,218 가구(’09)4,080 (’10)4,067 (’11)10,503 .

14)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보도배포자료 일자, , 2011.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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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이다 그리고 매년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신규 취농자 중 이상이 귀. 30%

농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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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계 38,788 5,076 6,830 9,214 11,432 15,512 19,579 30,082 38,78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년 이후 여러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도시민 농어촌 이주 의향 에 관한2007 ‘ ’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대체로 이상의 응답자들이 농어촌에서 살고 싶다50% ‘ ’

는 의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2) 이와 같은 인구이동추세의 역전현상

12) 김정섭 외 최근의 귀농 귀촌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2012.3.28, 면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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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이비 붐 세대들의 은퇴시점과.

경기침체 그리고 정부의 귀농장려정책에 따라 향후 대 이상고령자들의 귀농50

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 이하 젊. 40

은 층에서도 이러한 귀농의 흐름은 뚜렷하다는 점이다.

년 귀농 귀촌 가구 수는 년의 가구보다 증가한2011 2010 4,067 158% 10,503

가구 인구수는 명 가구당 명 이며 시도별로는, 23,415 ( 2.2 ) , 강원 가구 이 가장(2,167 )

많고 그 다음이 전남 경남 경북 순, (1,802), (1,760), (1,755) 이며 상위 개도가, 4

를 차지하여 귀농이 강원과 남부지방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71.3% .

연령별로는 대가 대가 를 차지하여 대의 베이비 붐50 33.7%, 40 25.5% 40~50

세대 귀농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로 농업기술 습득을 통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세 미만의 귀농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귀농60 75,7% ,

후 농업 주 종사분야는 생산기술이 복잡하지 않으며 초기 투자비용과 실패확,

률이 낮은 벼 배추 등 노지 작물을 재배하는 경종분야가 를 차지하여, 52.7%

가장 많으며 과수 시설원예 축산 순이다, (17.0%), (13.1%), (6.3%) .

최근 귀농 귀촌 꾸준히 증가하여 년까지 천가구 이하 수준이던 귀농2008 2

은 년 천가구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2009 4 2011

을 볼 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귀농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3)

이렇게 귀농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다양한 삶의 가,

치 추구 등 그 요인이 다양하며 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귀농정책, 2009

도 일조를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귀농 현황1.

년의 귀농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개도 경북 전남 전북 경남 의 비중이2011 , 4 ( , , , )

수준으로 높았다74.4% .14)

13) http://www.mifaff.go.kr/list.jsp?newsid=155440723&section_id=b_sec_1&listcnt=5&pageNo=1&year=&group_id

=3&menu_id=1125&link_menu_id=&division=B&board_kind=C&board_skin_id=C3&parent_code=3&link_url=&

depth=1 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 일자 방문 귀농 귀촌가구 가구( , 2012.8.5. ) * : (’01)880 (’04)1,302

(’08)2,218 가구(’09)4,080 (’10)4,067 (’11)10,503 .

14)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보도배포자료 일자, , 2011.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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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 귀농현황< 4 - 2011 15)>

단위 가구 명( : , , %)

반면 년 귀농 귀촌 인구는 가구로 만 가구를 돌파하여, 2011 10,503 1 16)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베이비 붐 세대.

년 출생 세대의 은퇴가 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도향촌의 흐름(1955~1963 ) 2010

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귀농 귀촌 비율2.

년의 경우 귀농 귀촌 가구 호 중 귀농가구가 귀촌2011 (10,503 ) 62.3%(6,541),

가구는 수준이다 통계자료에서 귀농인이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37.7%(3,962)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귀촌인이란 농업 이외 산업에 종사하거나,

전원생활을 위해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 사업자 회사원 등 직장을 따라 이( ,

주한 경우는 제외 으로 개념 정의하였다) .

표 도별 귀농 귀촌 가구 수 비율< 5 - 17)>

단위 가구수( : , %)

15)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12.2.24.).

16) 한국일보 일자, 2012.5.12 .

17)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12.2.24.).

구 분 합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인 천

합 계 10,503 224 2,167 582 727 1,247 1,802 1,755 1,760 115 123

구 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남 전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주 인천

가구

수
10,503 224 2,167 582 727 1,247 1,802 1,755 1,760 115 123

비율( ) 2.1 20.6 5.5 6.9 11.9 17.2 16.7 16.8 1.1 1.2

인구수 23,415 470 4,040 1,196 1,727 3,043 4,393 4,031 3,980 305 226

비율( ) 2.0 17.2 5.1 7.4 13.0 18.8 17.2 17.0 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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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농지면적 등 농업여건이 좋은 지역 전남 년 이주가구의 농업종사*( ) : (‘11 84.4% )

예 수도권인접 등 전원생활 여건이 좋은 지역 강원도 년 이주가구의 귀촌*( ) : (‘11 70.3% )

귀어 현황.

최근 경제침체 및 고용악화 등으로 도시 근로자의 귀어 귀촌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업과 달리 수산업은 인허가 면허 허가어업 등 어, ( )

업기반 없이는 어촌진입 곤란으로 귀어 귀촌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그.

러므로 정부차원에서 어촌의 어업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는 차원에서 농림수산

식품부는 년 월 일 어업관리제도 개선안 을 마련하였다2012 4 17 ‘ ’ .

최근 귀어 귀촌현황1.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 귀어 귀촌 현황에 관한 실태분석은 미진한 상태

이다 년에는 평균 가구로 년에는 명 년에는 명. 1997~99 383 , 2006 117 , 2007 136 ,

년에는 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분석데이타가 일관되지 않아 살펴보기2008 143

는 쉽지 않다 귀어 귀촌의 주된 판단기준으로 어업기반을 구비하였는지를 보.

았는데 어업기반이란 어선 허가 양식장 면허 및 가공공장의 구입 또는 신축, ( ), ( )

을 말한다.

귀어 귀촌 비율2.

완도권의 사례 를 보면 세대 명이 귀농 귀어하였다(2010.1.1.~2011.25) , 161 271 .

이 중 귀농 세대 귀어 세대 귀촌 세대 등 총 명이 이주한 것으로14 , 53 , 94 271

구 분 합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귀농

가구
6,541 113 644 375 559 795 1,521 1,242 1,201 74 16

비 율( ) 62.3 50.4 29.7 64.4 76.9 63.8 84.4 70.8 68.2 64.3 13.0

귀촌

가구
3,962 111 1,523 207 168 452 281 513 559 41 107

비 율( ) 37.7 49.6 70.3 35.6 23.1 36.2 15.6 29.2 31.8 35.7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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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 귀농현황< 4 - 2011 15)>

단위 가구 명( : , , %)

반면 년 귀농 귀촌 인구는 가구로 만 가구를 돌파하여, 2011 10,503 1 16)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베이비 붐 세대.

년 출생 세대의 은퇴가 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도향촌의 흐름(1955~1963 ) 2010

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귀농 귀촌 비율2.

년의 경우 귀농 귀촌 가구 호 중 귀농가구가 귀촌2011 (10,503 ) 62.3%(6,541),

가구는 수준이다 통계자료에서 귀농인이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37.7%(3,962)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귀촌인이란 농업 이외 산업에 종사하거나,

전원생활을 위해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 사업자 회사원 등 직장을 따라 이( ,

주한 경우는 제외 으로 개념 정의하였다) .

표 도별 귀농 귀촌 가구 수 비율< 5 - 17)>

단위 가구수( : , %)

15)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12.2.24.).

16) 한국일보 일자, 2012.5.12 .

17)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12.2.24.).

구 분 합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인 천

합 계 10,503 224 2,167 582 727 1,247 1,802 1,755 1,760 115 123

구 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남 전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주 인천

가구

수
10,503 224 2,167 582 727 1,247 1,802 1,755 1,760 115 123

비율( ) 2.1 20.6 5.5 6.9 11.9 17.2 16.7 16.8 1.1 1.2

인구수 23,415 470 4,040 1,196 1,727 3,043 4,393 4,031 3,980 305 226

비율( ) 2.0 17.2 5.1 7.4 13.0 18.8 17.2 17.0 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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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농지면적 등 농업여건이 좋은 지역 전남 년 이주가구의 농업종사*( ) : (‘11 84.4% )

예 수도권인접 등 전원생활 여건이 좋은 지역 강원도 년 이주가구의 귀촌*( ) : (‘11 70.3% )

귀어 현황.

최근 경제침체 및 고용악화 등으로 도시 근로자의 귀어 귀촌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업과 달리 수산업은 인허가 면허 허가어업 등 어, ( )

업기반 없이는 어촌진입 곤란으로 귀어 귀촌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그.

러므로 정부차원에서 어촌의 어업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는 차원에서 농림수산

식품부는 년 월 일 어업관리제도 개선안 을 마련하였다2012 4 17 ‘ ’ .

최근 귀어 귀촌현황1.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 귀어 귀촌 현황에 관한 실태분석은 미진한 상태

이다 년에는 평균 가구로 년에는 명 년에는 명. 1997~99 383 , 2006 117 , 2007 136 ,

년에는 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분석데이타가 일관되지 않아 살펴보기2008 143

는 쉽지 않다 귀어 귀촌의 주된 판단기준으로 어업기반을 구비하였는지를 보.

았는데 어업기반이란 어선 허가 양식장 면허 및 가공공장의 구입 또는 신축, ( ), ( )

을 말한다.

귀어 귀촌 비율2.

완도권의 사례 를 보면 세대 명이 귀농 귀어하였다(2010.1.1.~2011.25) , 161 271 .

이 중 귀농 세대 귀어 세대 귀촌 세대 등 총 명이 이주한 것으로14 , 53 , 94 271

구 분 합 계
경

기

강

원

충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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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귀농

가구
6,541 113 644 375 559 795 1,521 1,242 1,201 74 16

비 율( ) 62.3 50.4 29.7 64.4 76.9 63.8 84.4 70.8 68.2 64.3 13.0

귀촌

가구
3,962 111 1,523 207 168 452 281 513 559 41 107

비 율( ) 37.7 49.6 70.3 35.6 23.1 36.2 15.6 29.2 31.8 35.7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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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강진군의 사례 에서 귀농 귀어 합계는 아래 표와. (2006.1.1.~2009.12.31.)

같다.

여기서 귀어란 어업을 하기 위해서 어촌으로 이주 한 것으로 개념 정의하였,

고 귀촌이란 어업 이외 산업에 종사하거나 전원생활을 위해서 어촌으로 이주,

한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귀농과 귀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비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귀농 귀어 귀촌의 농어촌 이주 의향도 평가3.

주로 귀농 귀어 귀촌을 할 때에는 귀어보다 귀농 귀촌의 경향이 강하다.

대체로 도시민들의 농촌정주 의향이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귀농가구 가운50% .

데에서도 주 작목으로 경종 작물을 선택한 경우가 로 가장 큰 비율을 차52.7%

지하고 다음으로 과수 원예 축산 등 순이다 신규 취농, (17.0%), (13.0%), (6.3%) .

인구 가운데 귀농인 비율이 를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30% .18)

제 2 절 귀농 귀촌 현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

자기치료 이론. (self-medication)

자가치료의 개념1.

자가치료 라 함은 일반적으로 자기 스스로 정신적 고통 스트(Self-Medication) ,

레스 불안감 등의 경미한 정신 질환 및 심리적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가,

의 진단 처방 없이 약물을 구매하여 복용하거나 기타의 치료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한다.19)

18) 김정섭 외 최근의 귀농 귀촌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제 호, “ ”, , KREI 13 , 2012.3,

면4~6 .

19) 최종방문http://en.wikipedia.org/wiki/Self-medication, 201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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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초반 미국에서 레빈 교수가1970 (Lowell S. Levin) WSMI(World Self-

를 설립하면서 주장한 자가치료이론Medication Industry) (Self-medication theory)

에 따르면 세기 현대인들은 정신적 심리적 외상을 자기 스스로 회복하기, 21 ,

위하여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20) 그는 몇 가지 가설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명확하고 현실적인 물리적 치료행위를

발견하기 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 치료에 나서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이때의 수단은 법적 허용 여부를 막론하고 사용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

어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은 카페인이나 니코틴 코카인 등의 흥분제를, ,

자기 스스로에게 처방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21)

본래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고가인 의료행위를 받

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가치료는 의사의 처방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

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정적인 수단이 되어 왔다.22) 이처럼 일반적으로

자가치료는 전통적으로 행해져 온 민간요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에는 공식적인 의료행위가 환자로 하여금 더 이상의 구제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에 대안적 치료법으로서 사용되거나 의료행위의 높은 비용 때문에 사용,

되기도 한다.

요컨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만성 통증이나 경미한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자가치료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자가치료의 재조명 귀농 귀촌을 통한 도시병 의 자가치료2. : “ ”

사회현상은 그 속에서 변화하는 개인들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교하게 분류 및 범주화할 수 있다.23) 따라서 입법자의 관점에서 귀농 귀촌

의 지향적 가치 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Oriented) ” .

20)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Guideline for the Regulatory Assessment of Medicinal Products

for use in Self-Medic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2000, p.4

21) Ibid, pp.14-25.

22) 자가치료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에 관하여는 선정원 의약법과 행정법 의약품 등의 분류지정과, “

전환지정 행정법연구 제 호 면 참고-”, 22 , 2008, 162 .

23) 이는 년대 가장 뛰어난 사회이론가라고 불렸던 탈코트 파슨스1950 (T. Parsons 의 자원론에서 자원주) “

의적 행위이론 의 개념정의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 Jeffrey C. Alexander, Formal and Substantive

Voluntarism in the Work of Talcott Parsons: A Theoretical and Ideological Reinterpret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3, No. 2, 1978, pp.1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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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강진군의 사례 에서 귀농 귀어 합계는 아래 표와. (2006.1.1.~2009.12.31.)

같다.

여기서 귀어란 어업을 하기 위해서 어촌으로 이주 한 것으로 개념 정의하였,

고 귀촌이란 어업 이외 산업에 종사하거나 전원생활을 위해서 어촌으로 이주,

한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귀농과 귀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비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귀농 귀어 귀촌의 농어촌 이주 의향도 평가3.

주로 귀농 귀어 귀촌을 할 때에는 귀어보다 귀농 귀촌의 경향이 강하다.

대체로 도시민들의 농촌정주 의향이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귀농가구 가운50% .

데에서도 주 작목으로 경종 작물을 선택한 경우가 로 가장 큰 비율을 차52.7%

지하고 다음으로 과수 원예 축산 등 순이다 신규 취농, (17.0%), (13.0%), (6.3%) .

인구 가운데 귀농인 비율이 를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30% .18)

제 2 절 귀농 귀촌 현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

자기치료 이론. (self-medication)

자가치료의 개념1.

자가치료 라 함은 일반적으로 자기 스스로 정신적 고통 스트(Self-Medication) ,

레스 불안감 등의 경미한 정신 질환 및 심리적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가,

의 진단 처방 없이 약물을 구매하여 복용하거나 기타의 치료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한다.19)

18) 김정섭 외 최근의 귀농 귀촌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제 호, “ ”, , KREI 13 , 2012.3,

면4~6 .

19) 최종방문http://en.wikipedia.org/wiki/Self-medication, 201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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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정적인 수단이 되어 왔다.22) 이처럼 일반적으로

자가치료는 전통적으로 행해져 온 민간요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에는 공식적인 의료행위가 환자로 하여금 더 이상의 구제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에 대안적 치료법으로서 사용되거나 의료행위의 높은 비용 때문에 사용,

되기도 한다.

요컨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만성 통증이나 경미한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자가치료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자가치료의 재조명 귀농 귀촌을 통한 도시병 의 자가치료2. : “ ”

사회현상은 그 속에서 변화하는 개인들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교하게 분류 및 범주화할 수 있다.23) 따라서 입법자의 관점에서 귀농 귀촌

의 지향적 가치 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Oriented) ” .

20)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Guideline for the Regulatory Assessment of Medicinal Products

for use in Self-Medic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2000, p.4

21) Ibid, pp.14-25.

22) 자가치료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에 관하여는 선정원 의약법과 행정법 의약품 등의 분류지정과, “

전환지정 행정법연구 제 호 면 참고-”, 22 , 2008, 162 .

23) 이는 년대 가장 뛰어난 사회이론가라고 불렸던 탈코트 파슨스1950 (T. Parsons 의 자원론에서 자원주) “

의적 행위이론 의 개념정의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 Jeffrey C. Alexander, Formal and Substantive

Voluntarism in the Work of Talcott Parsons: A Theoretical and Ideological Reinterpret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3, No. 2, 1978, pp.1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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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현상 또한 단순히 농촌경제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사회적 도구

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귀농 귀촌의 현황을 살펴보.

면 최근 귀농 귀촌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농부로서 살아가고,

자 하는 사회적 경제적 고려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

이는 확실히 현대인의 삶의 지향적 가치 가 변화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면“ ”

이 있다 즉 귀농 귀촌은 도시의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정. , ,

신적 심리적 외상을 치료하기 위한 도시민의 선택에 의해 증가하고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진국에서와 같이 점점 경

제적 욕구보다 삶의 질 의 향상에 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Quality of life)

있다 여기서 삶의 질에 관한 개념은 주택 교육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요인들. , , ,

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건강, “ (Health)”

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24)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가는 과정은 심각한 국

가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각각 다른 욕구불만이 표출되기도 한다 때문에 국민.

의 건강 보건 의료 등에 관한 정책은 국가책무의 범위를 재설정하고자 하는, ,

국가임무론적 논쟁으로 귀결되는 면이 있으며 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이,

에 대한 사회적 편익분석이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

를 야기하는 면도 있다.

이에 국민의 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 내지 자기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

민이 자신의 건강과 질병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구조적

대응 즉 고비용 비효율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때문에 귀농 귀촌을 통하여 현대인의 정신적. ,

심리적 외상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즉 귀농 귀촌인의 변화하,

는 지향적 가치 를 보장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적“ ”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귀농 귀촌인의 권리.

24) 건강 관련 삶의 질과 행정법학의 새로운 이념으로서의 접근에 관하여는 선정원 삶의 질 건강의, , “ ,

보호와 행정법학 행정법연구 제 호 면 참고”, 27 , 2010, 315-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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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적 배려적 행정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세기 이후 행정법학의 가장 중, 20

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현대적 급부행정으로서도 의미를 갖는다.25)

농촌개발. (rural development)

농촌개발의 필요성1.

농촌개발은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정치적인 특성을 변화시키는, , ,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1970

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기계화와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

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 인구

의 감소와 노령화 현상은 큰 사회적 문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WTO

체제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 전통적인 농업보호정책의 축소 등으로 농촌,

경제는 더욱 쇠퇴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과도한 도시화에 따라 농촌사회.

는 더욱 더 그 규모 및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무색해지고 있으며 농촌사,

회에서의 농업 비중이 비농업 비중보다 점차 적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

실이다 이에 정부 등 관련 단체에서는 년대부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1990

확대 농어촌생활환경의 정비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의 추진을 포함하는 농어, ,

촌정비법 국토계획법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 ,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지법 등을 제 개,

정하며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과 지원을 통하여 농촌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법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경제상황 및,

개발에 대한 부분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농촌경제와 농업인의 생,

산수준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농촌개발에 있어 그 내부적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표면적인 지원정책만을 수립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농촌개발정책에 있어 반드시 먼저 고려하여야 할 부분은 지역사회의,

25) 년 독일의 대표적인 나치 법학자 포르스트호프 는 권력행정에 반대하여 급부행정1938 (Ernst Forsthoff)

으로의 발전을 주장하면서 본래 국가의 기능 역할과 관련한 경제학 행정학 등의 사회학적인 관점에, ,

서 논의되어온 생존배려이론 을 처음으로 법학 영역에 소개하였다 이는 제 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 ” . 2

도로 그의 영역을 확장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행정의 전문화 고도화 등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여러, ,

가지 영역으로 그의 개념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선정원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 , “

한 주거환경의 개선 생존배려이론의 재조명 행정법연구 제 호- -”, 12 , 2004.



제 2절 귀농 귀촌 현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

45

귀농 귀촌 현상 또한 단순히 농촌경제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사회적 도구

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귀농 귀촌의 현황을 살펴보.

면 최근 귀농 귀촌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농부로서 살아가고,

자 하는 사회적 경제적 고려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

이는 확실히 현대인의 삶의 지향적 가치 가 변화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면“ ”

이 있다 즉 귀농 귀촌은 도시의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정. , ,

신적 심리적 외상을 치료하기 위한 도시민의 선택에 의해 증가하고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진국에서와 같이 점점 경

제적 욕구보다 삶의 질 의 향상에 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Quality of life)

있다 여기서 삶의 질에 관한 개념은 주택 교육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요인들. , , ,

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건강, “ (Health)”

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24)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가는 과정은 심각한 국

가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각각 다른 욕구불만이 표출되기도 한다 때문에 국민.

의 건강 보건 의료 등에 관한 정책은 국가책무의 범위를 재설정하고자 하는, ,

국가임무론적 논쟁으로 귀결되는 면이 있으며 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이,

에 대한 사회적 편익분석이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

를 야기하는 면도 있다.

이에 국민의 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 내지 자기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

민이 자신의 건강과 질병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구조적

대응 즉 고비용 비효율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때문에 귀농 귀촌을 통하여 현대인의 정신적. ,

심리적 외상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즉 귀농 귀촌인의 변화하,

는 지향적 가치 를 보장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적“ ”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귀농 귀촌인의 권리.

24) 건강 관련 삶의 질과 행정법학의 새로운 이념으로서의 접근에 관하여는 선정원 삶의 질 건강의, , “ ,

보호와 행정법학 행정법연구 제 호 면 참고”, 27 , 2010, 315-316 .

제 2장 귀농 귀촌과 지원 법제화의 필요성

46

보장적 배려적 행정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세기 이후 행정법학의 가장 중, 20

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현대적 급부행정으로서도 의미를 갖는다.25)

농촌개발. (rural development)

농촌개발의 필요성1.

농촌개발은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정치적인 특성을 변화시키는, , ,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1970

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기계화와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

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 인구

의 감소와 노령화 현상은 큰 사회적 문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WTO

체제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 전통적인 농업보호정책의 축소 등으로 농촌,

경제는 더욱 쇠퇴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과도한 도시화에 따라 농촌사회.

는 더욱 더 그 규모 및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무색해지고 있으며 농촌사,

회에서의 농업 비중이 비농업 비중보다 점차 적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

실이다 이에 정부 등 관련 단체에서는 년대부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1990

확대 농어촌생활환경의 정비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의 추진을 포함하는 농어, ,

촌정비법 국토계획법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 ,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지법 등을 제 개,

정하며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과 지원을 통하여 농촌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법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경제상황 및,

개발에 대한 부분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농촌경제와 농업인의 생,

산수준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농촌개발에 있어 그 내부적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표면적인 지원정책만을 수립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농촌개발정책에 있어 반드시 먼저 고려하여야 할 부분은 지역사회의,

25) 년 독일의 대표적인 나치 법학자 포르스트호프 는 권력행정에 반대하여 급부행정1938 (Ernst Forsthoff)

으로의 발전을 주장하면서 본래 국가의 기능 역할과 관련한 경제학 행정학 등의 사회학적인 관점에, ,

서 논의되어온 생존배려이론 을 처음으로 법학 영역에 소개하였다 이는 제 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 ” . 2

도로 그의 영역을 확장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행정의 전문화 고도화 등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여러, ,

가지 영역으로 그의 개념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선정원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 , “

한 주거환경의 개선 생존배려이론의 재조명 행정법연구 제 호- -”, 12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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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고려한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그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어메니티

구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촌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방(amenity) .

향에는 중앙정부에 의한 농업 농촌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획일적인 정부정

책이 아닌 농촌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당해 지역에 적합한 사회

적 환경적 경제적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농촌개발의 방향과 전망2.

농촌개발정책에 관하여 주요 선진국 중 하나인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농

촌개발정책의 정의와 범위를 농촌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다양한 농촌개발프로그램 으로 보고 특히 미국사” ,

회의 도시 농촌 커뮤니티 개발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26) 이에 미국은 농촌개

발을 위한 현안으로 비농업취업기회 부족과 저소득 문제 인력 육성에 대한,

저투자 사회기반시설의 부족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토지이용 갈등 등을 제시, , ,

하고 있다.27) 이 밖에 미국 농림부(USDA, United State Department of Agri-

에서는 농촌의 주택 개선 협동조합을 포함한 농촌기업 육성 전력 공culture) , ,

급 정보와 기술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개발 지원과 함께 농촌지역사회 발전,

가능성 향상을 위하여 그 지역사회의 경쟁력 부분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집

중투자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다.28) 본래 미국

은 년대 대공황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이 어려운 소규모 가족1930

농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과 비담보대출 등을 수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황폐화된 농촌 지역에 세제혜택 등을 허용하는 정

책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후에는 농촌지역의 공공시설 및 농업기반시설을 바,

탕으로 지역조건에 따른 차별화된 농촌개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점차 농촌개발의 중심을 낙후된 농촌 경제육성과 함께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

선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이는 농촌 개발을 위해서는 자발,

적인 농촌 지역의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사회 경제의 활성화가 반드시 수반되

26) 김홍상 미국 농촌개발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농촌경제 제 권 제 호 면 참조, “ ”, 27 1 , 2004, 92 .

27) Charles W. Fluharty, Toward a Community-Based Rural Policy: Implications for Community Development,

참조2003 Midstates Community Development Conference, South Sioux City, Nebraska, 5.25. 2003, .

28) USAD Rural Development 2000, Long-Range Plan 2000-2005-Rur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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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농어촌에 관한 향후 계획에 있어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

상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위하여 농촌일자리 창출과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은 지금가.

지 농촌지역의 산업화를 통한 수익창출과 농촌 생산활동 강화와는 다른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새로운 농촌개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즉 귀농 귀촌 정책. ,

을 통하여 조성된 공동경영체인 어메니티는 농촌의 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강

화 농촌주민들이 참여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부분적인 에 초점을 둔 정, , sector

책이나 보조금 지급이 아닌 지속적인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로 농촌지역단위별

체계적인 개발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농촌의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개발에 있,

어 기대되는 대응방안이라고 본다.

지속가능한 농촌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1.

농가소득을 살펴볼 때 년에는 도시가구 소득에 비하여 를 기록하1985 112.8%

였으나 이후 년에는 년 년에는 로 하락하였, 1995 95.7%, 2000 82.5%, 2005 78.2%

으며 년에는 를 기록하였다, 2012 59.1% .29) 이와 같은 농촌의 영세화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부분으로 그 대응방안으로 년 농업농촌종합대2004 “

책 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 (

하 삶의 질 특별법 등을 필두로 많은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과‘ ’ .

법제를 살펴보면 그 취지와 계획에는 지속가능한 농업 잘사는 농업인 살고, ,

싶은 농촌을 지향하고 있다.30) 이에 지원 대상을 농업에서 농업 식품 농촌 으‘ - - ’

로 확대하였고 전체농가 평균적 지원에서 농가유형별 정책차별화 로 소득안, ‘ ’ ,

정수단에서 과거의 가격지지는 소득보전 으로 농촌은 농업생산공간 에서 생‘ ’ , ‘ ’ ‘

산 정주 휴양공간 으로 확대되었다 삶의 질 특별법 에 따르면 농림어업인 삶’ . ‘ ’ ,

29) 년 도시근로자의 가구 평균소득은 만원으로 년 만원에 비해 증가하였으나2011 5098 2005 (3902 ) 31% ,

같은 기간 농가 소득은 만원에서 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신문기사 일자3050 2015 (news1 (2012.9.13 )).

30) 윤병선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중심은 농업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 , 2005 (http://blog.naver.com/ebinpa?

Redirect=Log&logNo=8001407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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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고려한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그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어메니티

구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촌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방(amenity) .

향에는 중앙정부에 의한 농업 농촌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획일적인 정부정

책이 아닌 농촌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당해 지역에 적합한 사회

적 환경적 경제적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농촌개발의 방향과 전망2.

농촌개발정책에 관하여 주요 선진국 중 하나인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농

촌개발정책의 정의와 범위를 농촌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다양한 농촌개발프로그램 으로 보고 특히 미국사” ,

회의 도시 농촌 커뮤니티 개발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26) 이에 미국은 농촌개

발을 위한 현안으로 비농업취업기회 부족과 저소득 문제 인력 육성에 대한,

저투자 사회기반시설의 부족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토지이용 갈등 등을 제시, , ,

하고 있다.27) 이 밖에 미국 농림부(USDA, United State Department of Agri-

에서는 농촌의 주택 개선 협동조합을 포함한 농촌기업 육성 전력 공culture) , ,

급 정보와 기술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개발 지원과 함께 농촌지역사회 발전,

가능성 향상을 위하여 그 지역사회의 경쟁력 부분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집

중투자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다.28) 본래 미국

은 년대 대공황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이 어려운 소규모 가족1930

농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과 비담보대출 등을 수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황폐화된 농촌 지역에 세제혜택 등을 허용하는 정

책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후에는 농촌지역의 공공시설 및 농업기반시설을 바,

탕으로 지역조건에 따른 차별화된 농촌개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점차 농촌개발의 중심을 낙후된 농촌 경제육성과 함께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

선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이는 농촌 개발을 위해서는 자발,

적인 농촌 지역의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사회 경제의 활성화가 반드시 수반되

26) 김홍상 미국 농촌개발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농촌경제 제 권 제 호 면 참조, “ ”, 27 1 , 2004, 92 .

27) Charles W. Fluharty, Toward a Community-Based Rural Policy: Implications for Community Development,

참조2003 Midstates Community Development Conference, South Sioux City, Nebraska, 5.25. 2003, .

28) USAD Rural Development 2000, Long-Range Plan 2000-2005-Rur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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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농어촌에 관한 향후 계획에 있어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

상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위하여 농촌일자리 창출과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은 지금가.

지 농촌지역의 산업화를 통한 수익창출과 농촌 생산활동 강화와는 다른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새로운 농촌개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즉 귀농 귀촌 정책. ,

을 통하여 조성된 공동경영체인 어메니티는 농촌의 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강

화 농촌주민들이 참여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부분적인 에 초점을 둔 정, , sector

책이나 보조금 지급이 아닌 지속적인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로 농촌지역단위별

체계적인 개발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농촌의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개발에 있,

어 기대되는 대응방안이라고 본다.

지속가능한 농촌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1.

농가소득을 살펴볼 때 년에는 도시가구 소득에 비하여 를 기록하1985 112.8%

였으나 이후 년에는 년 년에는 로 하락하였, 1995 95.7%, 2000 82.5%, 2005 78.2%

으며 년에는 를 기록하였다, 2012 59.1% .29) 이와 같은 농촌의 영세화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부분으로 그 대응방안으로 년 농업농촌종합대2004 “

책 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 (

하 삶의 질 특별법 등을 필두로 많은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과‘ ’ .

법제를 살펴보면 그 취지와 계획에는 지속가능한 농업 잘사는 농업인 살고, ,

싶은 농촌을 지향하고 있다.30) 이에 지원 대상을 농업에서 농업 식품 농촌 으‘ - - ’

로 확대하였고 전체농가 평균적 지원에서 농가유형별 정책차별화 로 소득안, ‘ ’ ,

정수단에서 과거의 가격지지는 소득보전 으로 농촌은 농업생산공간 에서 생‘ ’ , ‘ ’ ‘

산 정주 휴양공간 으로 확대되었다 삶의 질 특별법 에 따르면 농림어업인 삶’ . ‘ ’ ,

29) 년 도시근로자의 가구 평균소득은 만원으로 년 만원에 비해 증가하였으나2011 5098 2005 (3902 ) 31% ,

같은 기간 농가 소득은 만원에서 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신문기사 일자3050 2015 (news1 (2012.9.13 )).

30) 윤병선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중심은 농업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 , 2005 (http://blog.naver.com/ebinpa?

Redirect=Log&logNo=8001407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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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 ,

촌 교육여건의 개선 농산어촌 지역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간의, .

하향식 정책시행방식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개발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또 농,

촌개발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비농업인구,

의 농촌유입을 도모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 ,

치단체를 통한 이익 확보는 지역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난개발의 확산 등으로

농업의 재생산이 아닌 비농업을 통한 농촌개발이 이루어 질 여지가 매우 높다

고 보여 진다 농촌의 개발은 농가경제의 육성 및 농촌지역의 활성화임에도.

불구하고 농촌공업화정책으로 농촌지역의 도시화를 통한 경우까지도 농촌의,

발전으로 간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의 지속가능.

한 발전이란 단지 농촌의 투자유입을 통한 농촌사회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아

닌 농업을 중심산업으로 하는 농촌지역개발이라는 점에 그 핵심이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과 삶의 질 향상2.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한 농촌지역을 권역으로 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농산어촌, , ,

의 경관보전 등을 기반으로 농업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농촌지역개발계획은 농업을. ,

중심산업으로 두면서 지역의 총체적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

어야 하며 농업을 핵심동력으로 하여 세부 특화 산업이 육성될 때 지속가능,

한 농업 개발과 아울러 농민의 삶의 질에 대한 실질적 향상이 가능하다고 본

다 이러한 농업이 핵심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 또는 경제적.

소득의 지속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생산 환경의 보존을 통한 생산력 향상 그, ,

리고 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한 생태학적 지속성이 요구된다.31) 이는 농촌사회

의 유지 존속을 위한 요건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촌사회와 개발을 위한 계획수,

립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전략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농촌개발을 위.

하여 추진해왔던 정책이나 제 개정되었던 법제를 살펴보면 단지 농촌의 생,

산력 향상과 농가의 수익 향상을 위한 지원책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이.

31) 윤병선 앞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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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귀농 귀촌 정책은 비농업인의 농촌사회 유입에 있어 농업을 핵심 사

업으로 주력하며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전제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

모하고 있는 점에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귀농 귀촌지원정책은. ,

자발적으로 귀농 귀촌을 계획한 자에게 전문상담사 등을 통하여 현장실습 교

육을 실시하고 창업 기반을 지원하여 농촌으로의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공동영농 등 농어촌 마을 공동경영체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이다.32) 또한 지역사회단위별 공동경영체의 지속적인 컨,

설팅 및 관련 부문의 교육 등은 귀농 귀촌인의 정착과 향후 영농 운영 활성

화에 이바지 하며 그들의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의 질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고 할 것이다.

도시 농촌의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도시 농촌의 균형발전1.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모토 하에 낙후 지역 육성정

책에서 수도권 기능분산과 지방 육성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균형과 분산 위주의 정책에서 점차 상생과 분권

중심으로 그 취지를 변화시켜 오고 있으나,33) 아직까지 수도권 이전과 지방육

성에 대한 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는 의문시 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을 위하여 우리 정부는 년 시행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 기초하여 전국2010

토 성장잠재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각 지역을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 ,

생활권 등으로 나누어 지역발전을 추진하며 각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상생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

한 국가차원에서의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과 법제는 현재까지 행정적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농촌개발에 관한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 국토.

의 균형발전에 앞서 현재 우리 농촌현실과 농촌개발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고려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며 농촌지역을 국토균형개발계획에서 배제,

한 채 추진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지역 간 균형.

32)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년 월 일(2011 12 16 ).

33) 지역발전위원회 이명박정부 지역발전정책 연차보고서 참조, 2008 , 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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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 ,

촌 교육여건의 개선 농산어촌 지역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간의, .

하향식 정책시행방식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개발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또 농,

촌개발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비농업인구,

의 농촌유입을 도모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 ,

치단체를 통한 이익 확보는 지역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난개발의 확산 등으로

농업의 재생산이 아닌 비농업을 통한 농촌개발이 이루어 질 여지가 매우 높다

고 보여 진다 농촌의 개발은 농가경제의 육성 및 농촌지역의 활성화임에도.

불구하고 농촌공업화정책으로 농촌지역의 도시화를 통한 경우까지도 농촌의,

발전으로 간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의 지속가능.

한 발전이란 단지 농촌의 투자유입을 통한 농촌사회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아

닌 농업을 중심산업으로 하는 농촌지역개발이라는 점에 그 핵심이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과 삶의 질 향상2.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한 농촌지역을 권역으로 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농산어촌, , ,

의 경관보전 등을 기반으로 농업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농촌지역개발계획은 농업을. ,

중심산업으로 두면서 지역의 총체적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

어야 하며 농업을 핵심동력으로 하여 세부 특화 산업이 육성될 때 지속가능,

한 농업 개발과 아울러 농민의 삶의 질에 대한 실질적 향상이 가능하다고 본

다 이러한 농업이 핵심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 또는 경제적.

소득의 지속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생산 환경의 보존을 통한 생산력 향상 그, ,

리고 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한 생태학적 지속성이 요구된다.31) 이는 농촌사회

의 유지 존속을 위한 요건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촌사회와 개발을 위한 계획수,

립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전략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농촌개발을 위.

하여 추진해왔던 정책이나 제 개정되었던 법제를 살펴보면 단지 농촌의 생,

산력 향상과 농가의 수익 향상을 위한 지원책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이.

31) 윤병선 앞의 글, .

제 2장 귀농 귀촌과 지원 법제화의 필요성

50

와 달리 귀농 귀촌 정책은 비농업인의 농촌사회 유입에 있어 농업을 핵심 사

업으로 주력하며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전제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

모하고 있는 점에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귀농 귀촌지원정책은. ,

자발적으로 귀농 귀촌을 계획한 자에게 전문상담사 등을 통하여 현장실습 교

육을 실시하고 창업 기반을 지원하여 농촌으로의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공동영농 등 농어촌 마을 공동경영체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이다.32) 또한 지역사회단위별 공동경영체의 지속적인 컨,

설팅 및 관련 부문의 교육 등은 귀농 귀촌인의 정착과 향후 영농 운영 활성

화에 이바지 하며 그들의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의 질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고 할 것이다.

도시 농촌의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도시 농촌의 균형발전1.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모토 하에 낙후 지역 육성정

책에서 수도권 기능분산과 지방 육성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균형과 분산 위주의 정책에서 점차 상생과 분권

중심으로 그 취지를 변화시켜 오고 있으나,33) 아직까지 수도권 이전과 지방육

성에 대한 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는 의문시 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을 위하여 우리 정부는 년 시행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 기초하여 전국2010

토 성장잠재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각 지역을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 ,

생활권 등으로 나누어 지역발전을 추진하며 각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상생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

한 국가차원에서의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과 법제는 현재까지 행정적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농촌개발에 관한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 국토.

의 균형발전에 앞서 현재 우리 농촌현실과 농촌개발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고려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며 농촌지역을 국토균형개발계획에서 배제,

한 채 추진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지역 간 균형.

32)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년 월 일(2011 12 16 ).

33) 지역발전위원회 이명박정부 지역발전정책 연차보고서 참조, 2008 , 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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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특성과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때 본연의 도시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귀농 귀촌을 통한 균형발전2.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점차 글로벌화 산업화 되어 가고 있으나 농업 농촌,

의 문제는 인류생존 등 가장 본질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으로 간과

될 수 없는 부분이다.34) 다만 사회적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 ,

소득 향상에 따른 농산물 기호의 변화 고급 농산물 소비로의 전환 등에 따라,

그 생산과 수익 창출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농업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전.

해온 산업이며 현재의 문제도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발전적으로 해석해,

야 하기 때문이다.35) 하지만 농업 산업의 특성상 그 활성화 방안은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것만으로는 사업간 연계를 만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의 영세화와 세분화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개발을 위해서는 통합적 운영체계를 바탕.

으로 하는 국가나 지역사회 단위의 종합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가장 효과적이

라 할 수 있다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낙후지역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운 후 이에 대한 재정,

적인 지원을 받아 이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귀농 귀.

촌지원 정책은 농촌을 가장 농촌답게 보전하며 또 농촌과 농업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해소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귀농 귀촌 지원 정책

개 관.

정부가 귀농 귀촌 현상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히 형

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 사회 현상에 정부가 적.

34) 김명수 국토균형발전과 농촌계획 새국토연구협의회 제 차 포럼 국토연구원 면 참조, “ ” 2005 2 , , 2005, 113 .

35) 김명수 앞의 글 면,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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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 대응하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할까 새로운 법을 만든다면 어떤 내?

용을 담아야 하는가 이런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귀농 귀촌 현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정부의 대응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지 현재의 관련 정책과 법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낳고 있는지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귀농 귀촌 관련 정책 및 법제의 현황을 검토하여 새로운 법률

제정에 관한 논의에 참고가 될 자료와 논점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귀농 귀촌이라는 사회 현상이 국가 정책에 어떤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

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부 개입의 필요성 또는 정당성과 관련하여 그간의.

논의를 정리한다 둘째 귀농 귀촌과 관련이 있는 현재의 정부 정책과 법제의. ,

현황을 살펴본다 최근의 귀농 귀촌 동향에 기존의 정책과 법제로는 적절하.

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며 기존 정책 및 법제를 수정하고 보완함으,

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된 논점을 제공하려 한다 마지막.

으로 앞서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귀농 귀촌 관련 법 제정 논의에서 유지해야,

할 관점과 쟁점을 요약할 것이다.

귀농 귀촌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귀농 귀촌 현상의 배경1.

귀농 이라는 말이 대중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전국귀농운동본‘ ’ ‘

부 라는 단체가 귀농운동 을 전개한 년대 초반이다 이후 년 외환위’ ‘ ’ 1990 . 1997

기와 구제금융 사태로 일어난 대량 실직 등 급격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IMF

는 귀농 인구를 단기적으로 급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년대에 들어서면‘ ’ . 2000

서 외환위기의 충격이 가라앉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년을 전후로 급증했던1998

귀농 인구는 년대 중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다가 년 이후로 귀1990 . 2008 ‘

농 귀촌 인구 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에는 년 외환위기 때’ , 1998

와는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36)

36) 귀농 귀촌 인구 추이에 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년 월 일자 보도자료 또는 김정섭 성2012 2 24

주인 마상진 을 참고(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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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특성과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때 본연의 도시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귀농 귀촌을 통한 균형발전2.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점차 글로벌화 산업화 되어 가고 있으나 농업 농촌,

의 문제는 인류생존 등 가장 본질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으로 간과

될 수 없는 부분이다.34) 다만 사회적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 ,

소득 향상에 따른 농산물 기호의 변화 고급 농산물 소비로의 전환 등에 따라,

그 생산과 수익 창출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농업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전.

해온 산업이며 현재의 문제도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발전적으로 해석해,

야 하기 때문이다.35) 하지만 농업 산업의 특성상 그 활성화 방안은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것만으로는 사업간 연계를 만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의 영세화와 세분화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개발을 위해서는 통합적 운영체계를 바탕.

으로 하는 국가나 지역사회 단위의 종합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가장 효과적이

라 할 수 있다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낙후지역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운 후 이에 대한 재정,

적인 지원을 받아 이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귀농 귀.

촌지원 정책은 농촌을 가장 농촌답게 보전하며 또 농촌과 농업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해소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귀농 귀촌 지원 정책

개 관.

정부가 귀농 귀촌 현상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히 형

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 사회 현상에 정부가 적.

34) 김명수 국토균형발전과 농촌계획 새국토연구협의회 제 차 포럼 국토연구원 면 참조, “ ” 2005 2 , , 2005, 113 .

35) 김명수 앞의 글 면,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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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 대응하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할까 새로운 법을 만든다면 어떤 내?

용을 담아야 하는가 이런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귀농 귀촌 현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정부의 대응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지 현재의 관련 정책과 법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낳고 있는지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귀농 귀촌 관련 정책 및 법제의 현황을 검토하여 새로운 법률

제정에 관한 논의에 참고가 될 자료와 논점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귀농 귀촌이라는 사회 현상이 국가 정책에 어떤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

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부 개입의 필요성 또는 정당성과 관련하여 그간의.

논의를 정리한다 둘째 귀농 귀촌과 관련이 있는 현재의 정부 정책과 법제의. ,

현황을 살펴본다 최근의 귀농 귀촌 동향에 기존의 정책과 법제로는 적절하.

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며 기존 정책 및 법제를 수정하고 보완함으,

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된 논점을 제공하려 한다 마지막.

으로 앞서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귀농 귀촌 관련 법 제정 논의에서 유지해야,

할 관점과 쟁점을 요약할 것이다.

귀농 귀촌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귀농 귀촌 현상의 배경1.

귀농 이라는 말이 대중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전국귀농운동본‘ ’ ‘

부 라는 단체가 귀농운동 을 전개한 년대 초반이다 이후 년 외환위’ ‘ ’ 1990 . 1997

기와 구제금융 사태로 일어난 대량 실직 등 급격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IMF

는 귀농 인구를 단기적으로 급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년대에 들어서면‘ ’ . 2000

서 외환위기의 충격이 가라앉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년을 전후로 급증했던1998

귀농 인구는 년대 중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다가 년 이후로 귀1990 . 2008 ‘

농 귀촌 인구 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에는 년 외환위기 때’ , 1998

와는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36)

36) 귀농 귀촌 인구 추이에 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년 월 일자 보도자료 또는 김정섭 성2012 2 24

주인 마상진 을 참고(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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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귀농 귀촌 인구의 급증 현상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

도시 생활에서 심각한 피로감을 느낀 이들이 일종의 탈출구 또는 생활양식의

근본적 변화 전략으로 귀농 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년대 초반까지‘ ’ . 1990

만 해도 귀농운동본부 등 민간 부문의 사회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귀농‘ ’

은 아주 희소한 선택이었다 거의 운동에의 투신 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 ’ .

그런데 지금은 당시의 귀농운동 진영이 제안했던 가치관 생활양식 등을 선택,

하는 사회계층의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졌다 생태적 지향. (ecological orientation)

을 갖고 일상생활의 제 측면을 재구성하는 과감한 선택을 하는 도시민들이 과

거에 비해 상당히 많아진 것이다.

둘째 년 구제금융 이후 도시 노동시장 구조의 불안정이 심화된 상, 1997 IMF

태에서 년 미국의 금융위기 뒤이어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발생함으2008 ,

로써 일자리 등 경제적인 선택지로서 농업 또는 농촌 을 고려하는 도시민이‘ ’ ‘ ’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노년층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가 도래하면서 귀농 또는 귀촌 에 대‘ ’ ‘ ’ ‘ ’

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전원생활 에 대한 희구와 상대적으로도 적은. ‘ ’

가계 지출로 노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농촌이 주는 매력이 결

합하여 베이비 붐 세대로 하여금 귀농 혹은 귀촌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덧붙여 귀농 귀촌 현상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조건들이 있다 하나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인구이동 패.

턴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년대 후반 들어 농촌 지역에서. 2000

인구 유입이 유출을 앞서게 되었다 정확하게는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유출이 급감했기 때문이지

만,37)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농촌 인구 감소 추세가 년을 전후하여 큰 폭2010

으로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농촌정책 관련 연구자 관료 등의 눈길을 끌기에‘ ’ ,

충분하다 그동안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한 농촌 인구 감소는 아주 오랫동.

37)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인구이동에 관한 최근의 분석 자료로는 김정섭 임지은 박천수 를 참고(2012) .

제 2장 귀농 귀촌과 지원 법제화의 필요성

54

안 농촌 정책 분야의 근본적인 과제로 남겨져 있었는데 상황 반전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농정 영역이 최근 년 여 동. ‘ ’ 10

안 농업정책 에서부터 농촌정책 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왔다는 점이다 특‘ ’ ‘ ’ .

히 년대 중반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이라는 지역정책 기조는 농촌 주민의2000 ‘ ’

삶의 질 에 대한 정책 관심을 크게 확장시켰다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 .

비농업 부문 경제활동 복지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정책 영역으로, , ,

포섭되었다 사실 귀촌 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년 무렵인데 그런. , ‘ ’ 2004 ,

농정 영역의 확대 와 무관하지 않다‘ ’ .

귀농 귀촌 현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2.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정

부는 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그 필요성은 귀농 귀촌을 준비하고 실?

행하는 도시민과 이주해오는 도시민을 받아들이는 농촌 지역사회 등 관련된

주체들의 이해관계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다 그것들을 몇.

가지 짚어본다.

도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귀농 귀촌은 직업을 바꾸는 일이거나 주거지를

바꾸는 일이거나 새로운 지역사회의 인간관계망에 편입되는 일이 된다 상당.

히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추어야 할 수 있는 선택이다 귀농 귀촌 희망자들.

의 거래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귀농인 또는 귀촌인 이 농. ( )

촌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확률이 낮아질수록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확률이 높아진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도시민.

들이 농촌에 이주하였다가 이른바 역 귀농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농지나‘ ’ ,

농촌 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귀농 귀촌을 실행하는 도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

관의 활동비용은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만큼 고스란히

낭비되는 세금이 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귀농 귀촌을 실행하는 도시민들의. ,

리스크를 낮추는 만큼 사회적 비용이 적어진다 리스크를 낮추는 일은 귀농.

귀촌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부담하게 될 거래비용을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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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귀농 귀촌 인구의 급증 현상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

도시 생활에서 심각한 피로감을 느낀 이들이 일종의 탈출구 또는 생활양식의

근본적 변화 전략으로 귀농 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년대 초반까지‘ ’ . 1990

만 해도 귀농운동본부 등 민간 부문의 사회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귀농‘ ’

은 아주 희소한 선택이었다 거의 운동에의 투신 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 ’ .

그런데 지금은 당시의 귀농운동 진영이 제안했던 가치관 생활양식 등을 선택,

하는 사회계층의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졌다 생태적 지향. (ecological orientation)

을 갖고 일상생활의 제 측면을 재구성하는 과감한 선택을 하는 도시민들이 과

거에 비해 상당히 많아진 것이다.

둘째 년 구제금융 이후 도시 노동시장 구조의 불안정이 심화된 상, 1997 IMF

태에서 년 미국의 금융위기 뒤이어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발생함으2008 ,

로써 일자리 등 경제적인 선택지로서 농업 또는 농촌 을 고려하는 도시민이‘ ’ ‘ ’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노년층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가 도래하면서 귀농 또는 귀촌 에 대‘ ’ ‘ ’ ‘ ’

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전원생활 에 대한 희구와 상대적으로도 적은. ‘ ’

가계 지출로 노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농촌이 주는 매력이 결

합하여 베이비 붐 세대로 하여금 귀농 혹은 귀촌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덧붙여 귀농 귀촌 현상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조건들이 있다 하나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인구이동 패.

턴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년대 후반 들어 농촌 지역에서. 2000

인구 유입이 유출을 앞서게 되었다 정확하게는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유출이 급감했기 때문이지

만,37)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농촌 인구 감소 추세가 년을 전후하여 큰 폭2010

으로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농촌정책 관련 연구자 관료 등의 눈길을 끌기에‘ ’ ,

충분하다 그동안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한 농촌 인구 감소는 아주 오랫동.

37)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인구이동에 관한 최근의 분석 자료로는 김정섭 임지은 박천수 를 참고(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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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농촌 정책 분야의 근본적인 과제로 남겨져 있었는데 상황 반전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농정 영역이 최근 년 여 동. ‘ ’ 10

안 농업정책 에서부터 농촌정책 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왔다는 점이다 특‘ ’ ‘ ’ .

히 년대 중반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이라는 지역정책 기조는 농촌 주민의2000 ‘ ’

삶의 질 에 대한 정책 관심을 크게 확장시켰다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 .

비농업 부문 경제활동 복지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정책 영역으로, , ,

포섭되었다 사실 귀촌 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년 무렵인데 그런. , ‘ ’ 2004 ,

농정 영역의 확대 와 무관하지 않다‘ ’ .

귀농 귀촌 현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2.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정

부는 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그 필요성은 귀농 귀촌을 준비하고 실?

행하는 도시민과 이주해오는 도시민을 받아들이는 농촌 지역사회 등 관련된

주체들의 이해관계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다 그것들을 몇.

가지 짚어본다.

도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귀농 귀촌은 직업을 바꾸는 일이거나 주거지를

바꾸는 일이거나 새로운 지역사회의 인간관계망에 편입되는 일이 된다 상당.

히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추어야 할 수 있는 선택이다 귀농 귀촌 희망자들.

의 거래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귀농인 또는 귀촌인 이 농. ( )

촌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확률이 낮아질수록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확률이 높아진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도시민.

들이 농촌에 이주하였다가 이른바 역 귀농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농지나‘ ’ ,

농촌 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귀농 귀촌을 실행하는 도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

관의 활동비용은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만큼 고스란히

낭비되는 세금이 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귀농 귀촌을 실행하는 도시민들의. ,

리스크를 낮추는 만큼 사회적 비용이 적어진다 리스크를 낮추는 일은 귀농.

귀촌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부담하게 될 거래비용을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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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거래비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정확한 정.

보에 기초한 합리적 선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김정섭( , 2012a).

귀농 귀촌 문제를 농촌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귀농 귀촌이 농업 부문이나 농촌 지역사.

회에 활력을 가져다 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공공부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귀농 귀촌은 농촌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필요성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귀농은 농업 부문의 후계인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년, . 2010

우리나라 농가 인구 가운데 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였다 이에 비해 귀60 41.8% .

농 귀촌 인구 가운데 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에 불과했다 두 집단에60 18.9% .

서 세 이상 인구 비율은 각각 와 였다 김정섭 고령화로50 61.0% 54.7% ( , 2012b).

인해 농업 후계인력 재생산의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귀농 인구의 증가는

다소 긍정적인 징후가 될 수 있다 물론 귀농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자연스. ,

럽게 농업 후계인력 재생산의 상황이 자동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 이주 후 후계 농업인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귀농 귀촌은 사회자본 주민참여 등의 측면에서 활력이 소진된 농촌, ,

지역사회의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농촌 지역사회 발.

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은 농업 외 부문에서 특히 지역사회 외부의 사람들을

소비자층으로 삼는 경제활동에서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농촌으로 이주한 도시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토박이 주민들이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활동을 집단적으로 학습하고 모색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

있다 김정섭 비교적 귀농 귀촌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에서 이주한( , 2012a).

도시민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공공적 또는 준공공적 서비스 제공 활

동에 참여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정섭( , 2009).

셋째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많은 인구가 농촌으로 이주,

할수록 이주자들과 토박이 주민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 생산요소 확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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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경합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내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방.

분권화라는 경향 속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통합과 사회자본 증진이 지역발

전의 핵심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귀농 귀촌과 결부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현재 진행되는 귀농 귀촌의 붐 이면에는 도시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가계 지출비가 높은 도시에서 적.

절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도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으로도 일상생

활을 누릴 수 있는 농촌에서 농업을 포함하여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을 바라( )

보고 귀농이나 귀촌을 결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목표를 갖고 농촌으.

로 이주하는 도시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도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년과 년의 심, 1999 2000

각한 역귀농 현상을 반복 경험할 가능성도 있다‘ ’ .

귀농 귀촌 관련 정책.

귀농 귀촌 종합 대책1. ‘ ’

귀농 귀촌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는 귀농 귀촌 종합 대책 을 마련하여 대‘ ’

응하고 있다 이 대책에 포함된 정책은 크게 여섯 가지이다. .

귀농 귀촌종합센터 설치

직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귀농 귀촌 교육 확대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재정 및 세제 지원 확대

농어촌 체험 멘토링 등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활동 강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 추진

법적 지원 근거 및 지자체 행정체계 정비

귀농 귀촌 의향을 가진 도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거래비용과 리스크 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 ‘ ’

다 상대적으로 현재의 정책 대응이 크게 자원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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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거래비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정확한 정.

보에 기초한 합리적 선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김정섭( , 2012a).

귀농 귀촌 문제를 농촌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귀농 귀촌이 농업 부문이나 농촌 지역사.

회에 활력을 가져다 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공공부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귀농 귀촌은 농촌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필요성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귀농은 농업 부문의 후계인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년, . 2010

우리나라 농가 인구 가운데 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였다 이에 비해 귀60 41.8% .

농 귀촌 인구 가운데 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에 불과했다 두 집단에60 18.9% .

서 세 이상 인구 비율은 각각 와 였다 김정섭 고령화로50 61.0% 54.7% ( , 2012b).

인해 농업 후계인력 재생산의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귀농 인구의 증가는

다소 긍정적인 징후가 될 수 있다 물론 귀농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자연스. ,

럽게 농업 후계인력 재생산의 상황이 자동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 이주 후 후계 농업인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귀농 귀촌은 사회자본 주민참여 등의 측면에서 활력이 소진된 농촌, ,

지역사회의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농촌 지역사회 발.

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은 농업 외 부문에서 특히 지역사회 외부의 사람들을

소비자층으로 삼는 경제활동에서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농촌으로 이주한 도시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토박이 주민들이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활동을 집단적으로 학습하고 모색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

있다 김정섭 비교적 귀농 귀촌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에서 이주한( , 2012a).

도시민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공공적 또는 준공공적 서비스 제공 활

동에 참여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정섭( , 2009).

셋째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많은 인구가 농촌으로 이주,

할수록 이주자들과 토박이 주민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 생산요소 확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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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경합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내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방.

분권화라는 경향 속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통합과 사회자본 증진이 지역발

전의 핵심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귀농 귀촌과 결부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현재 진행되는 귀농 귀촌의 붐 이면에는 도시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가계 지출비가 높은 도시에서 적.

절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도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으로도 일상생

활을 누릴 수 있는 농촌에서 농업을 포함하여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을 바라( )

보고 귀농이나 귀촌을 결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목표를 갖고 농촌으.

로 이주하는 도시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도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년과 년의 심, 1999 2000

각한 역귀농 현상을 반복 경험할 가능성도 있다‘ ’ .

귀농 귀촌 관련 정책.

귀농 귀촌 종합 대책1. ‘ ’

귀농 귀촌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는 귀농 귀촌 종합 대책 을 마련하여 대‘ ’

응하고 있다 이 대책에 포함된 정책은 크게 여섯 가지이다. .

귀농 귀촌종합센터 설치

직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귀농 귀촌 교육 확대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재정 및 세제 지원 확대

농어촌 체험 멘토링 등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활동 강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 추진

법적 지원 근거 및 지자체 행정체계 정비

귀농 귀촌 의향을 가진 도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거래비용과 리스크 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 ‘ ’

다 상대적으로 현재의 정책 대응이 크게 자원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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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한 후 그들의 성공적인 정착자영농 정착 일자리 확( ,

보 등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염두에 둔 정책인 것 같다 그러한) .

과제에 대응하는 정책 실행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이 명

확하게 구별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귀농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대응은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범주에 들지만 귀촌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농,

촌개발 정책의 범주 더 크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 영역을 벗어난 범정부 차(

원의 지역정책 범주 에 포함된다 따라서 귀농 정책과 귀촌 정책을 하나의 범주) .

안에서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문제

도 있다 귀농 귀촌 희망자에 대한 개별적 지원 못지않게 농촌 지방자치단체들.

이 농촌 정책의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점 또

한 지적할 수 있겠다. 귀농 귀촌이라는 사회 현상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귀농 귀어 귀촌의 지원을 위한 정책동향2.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귀농 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한 동향을 살펴본다.38)

이 사업은 귀농 귀어 이하 귀농이라 한다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 )

어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

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근거법령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

관한 법률 제 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지원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10 ( ), “

산업기본법 제 조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지원 이다” 39 ( ) .

이 사업은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에 대하여 창업자금 농어가주택,

구입 지원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는다.

38) 농림수산식품부 년 사업지침자료 참조,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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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지원의 성과지표❑

단위 명(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 )

관련 사업과 예산 현황3.

년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나온 주요 사업과 예산 현황 년 신2012 (2013

규 예산 포함 을 살펴보기로 한다 년 예산은 정부 억 원 지자체 약) . 2012 1,163 ,

억 원에 달한다100 .

구 분 년 예산’11 년 예산안’12 주요 내용 비 고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농식품부( )

억 원502 억 원600

농업 억- 500

어업 억- 100

최대 억 원 융자지원2.4

(농어업기반 억원2 ,

주택구입 천만 원4 )
융 자

구 분 년까지2008 년2009 년2010 년2011 년이후2012

계 - 210,000 120,000 60,000 60,000

정착지원

농특회계(

융자/ )

귀농

대출
- 210,000 110,000 50,000 50,000

귀어

대출
- - 10,000 10,000 10,000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개년 실적3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귀농 귀어

자금지원 실적

귀

농
850 202 635 750 2013.2 농어업창업자금

지원 실적

지원 인원 수( )
귀

어
50 - 14 26 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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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한 후 그들의 성공적인 정착자영농 정착 일자리 확( ,

보 등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염두에 둔 정책인 것 같다 그러한) .

과제에 대응하는 정책 실행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이 명

확하게 구별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귀농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대응은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범주에 들지만 귀촌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농,

촌개발 정책의 범주 더 크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 영역을 벗어난 범정부 차(

원의 지역정책 범주 에 포함된다 따라서 귀농 정책과 귀촌 정책을 하나의 범주) .

안에서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문제

도 있다 귀농 귀촌 희망자에 대한 개별적 지원 못지않게 농촌 지방자치단체들.

이 농촌 정책의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점 또

한 지적할 수 있겠다. 귀농 귀촌이라는 사회 현상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귀농 귀어 귀촌의 지원을 위한 정책동향2.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귀농 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한 동향을 살펴본다.38)

이 사업은 귀농 귀어 이하 귀농이라 한다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 )

어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

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근거법령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

관한 법률 제 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지원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10 ( ), “

산업기본법 제 조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지원 이다” 39 ( ) .

이 사업은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에 대하여 창업자금 농어가주택,

구입 지원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는다.

38) 농림수산식품부 년 사업지침자료 참조,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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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지원의 성과지표❑

단위 명(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 )

관련 사업과 예산 현황3.

년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나온 주요 사업과 예산 현황 년 신2012 (2013

규 예산 포함 을 살펴보기로 한다 년 예산은 정부 억 원 지자체 약) . 2012 1,163 ,

억 원에 달한다100 .

구 분 년 예산’11 년 예산안’12 주요 내용 비 고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농식품부( )

억 원502 억 원600

농업 억- 500

어업 억- 100

최대 억 원 융자지원2.4

(농어업기반 억원2 ,

주택구입 천만 원4 )
융 자

구 분 년까지2008 년2009 년2010 년2011 년이후2012

계 - 210,000 120,000 60,000 60,000

정착지원

농특회계(

융자/ )

귀농

대출
- 210,000 110,000 50,000 50,000

귀어

대출
- - 10,000 10,000 10,000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개년 실적3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귀농 귀어

자금지원 실적

귀

농
850 202 635 750 2013.2 농어업창업자금

지원 실적

지원 인원 수( )
귀

어
50 - 14 26 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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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년 예산’11 년 예산안’12 주요 내용 비 고

연리 년 거치- 3%, 5

년 분할상환10

귀농 귀촌

교육

농식품부( ,

농진청)

억 원 민간8 ( )

명- 1,200

개 기관- 16 /

개 과정18

억 원직접2.8 ( )

명- 300

억 원13

명- 1,600

개 기관- 21 /

개 과정27

억 원3.8

명- 770

현장실습및

맞춤형귀농 교육 운영

주 개월 과정- 3 ~3

- 교육비 국고지원50~80%

농진청 직접 수행

공무원 군인 등- ,

보조

및

직접수행

도시민농촌

유치 지원

농식품부( )

억 원23

개 시 군- 25

억 원26

개 시 군- 27

지자체의도시민유치활동

활성화 지원

- 시군 당 년간3

억 지원5~6

국고 지자체( 50%, 50)

보 조

귀농인

실습지원

농식품부( )

-

억원8.4

명 지원- 200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 습득

- 선도농업인에게 매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월 보수액 지원1/2

개월간 국고(10 70%,

지자체 30%)

보조

신규(’12 )

귀농 귀촌

박람회

농식품부( )

억 천만 원1 7 억 원3

귀농 귀촌 종합정보

제공 및 체험의 장

마련

마사회

특별적립금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농진청( )

억 원2

개 시군- 40

억 원2

개 시군- 40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 시군당 천만원1

국고( 50%, 지자체 50%)

보 조

전원마을

조성 등

억 원472

전원마을- 269

뉴타운- 203

억 원507

- 전원마을 164

- 뉴타운 343

도시민 농어촌 이주

주거 단지 기반 조성 및

건축비 융자

보조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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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정책 사례 소개 진안군. :

1. 진안군의 귀농 귀촌 정책

연 혁(1)

진안군의 귀농 귀촌 정책은 농촌 살리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점은 아래와 같이 년부터 주민. 2005

교육용으로 제작된 마을 만들기 계명의 제 계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그10 5 .

만큼 인구 늘리기 농업후계자 육성 차원의 성격이 강한 다른 지자체와 차별,

성이 아주 크다.

도시에는 귀향이나 귀농을 꿈꾸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선진지 마“ .

을의 지도자는 도시로 나갔다 고향에 다시 돌아온 경우가 많고 그 주위에는,

귀농한 도시 출신 젊은이가 몇 명씩 항상 있게 마련이다 우리 마을에도 그런.

인재가 찾아올 수 있는 계기와 활동공간을 마련하면 된다 빈 집과 땅을.

소개하고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푸근한 인심만 있다면 반드시 사람이 찾아온

다 그들의 단점만 지적하기보다 장점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대접하면 마을.

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런 관점을 토대로 다양한 귀농 귀촌 지원 정책이 도입되었다 년간의 준. 1

비과정을 거쳐 년 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간사제도 가 대표적2006 1 “ ”

인 정책이다 또 이 제도 운영의 경험을 확장하고 도시민 인재의 농촌 정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년 말부터 귀농 번지 프로젝트 를 구상2006 ‘ 1 ’

하게 되었다 때마침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 혁신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 ( )

구 분 년 예산’11 년 예산안’12 주요 내용 비 고

지자체 억 원99 전년 수준

교육 이주비 주택수리비, , ,

창업자금 등

개 지자체 조례 제정- 84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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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년 예산’11 년 예산안’12 주요 내용 비 고

연리 년 거치- 3%, 5

년 분할상환10

귀농 귀촌

교육

농식품부( ,

농진청)

억 원 민간8 ( )

명- 1,200

개 기관- 16 /

개 과정18

억 원직접2.8 ( )

명- 300

억 원13

명- 1,600

개 기관- 21 /

개 과정27

억 원3.8

명- 770

현장실습및

맞춤형귀농 교육 운영

주 개월 과정- 3 ~3

- 교육비 국고지원50~80%

농진청 직접 수행

공무원 군인 등- ,

보조

및

직접수행

도시민농촌

유치 지원

농식품부( )

억 원23

개 시 군- 25

억 원26

개 시 군- 27

지자체의도시민유치활동

활성화 지원

- 시군 당 년간3

억 지원5~6

국고 지자체( 50%, 50)

보 조

귀농인

실습지원

농식품부( )

-

억원8.4

명 지원- 200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 습득

- 선도농업인에게 매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월 보수액 지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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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정책 사례 소개 진안군. :

1. 진안군의 귀농 귀촌 정책

연 혁(1)

진안군의 귀농 귀촌 정책은 농촌 살리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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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으로 제작된 마을 만들기 계명의 제 계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그10 5 .

만큼 인구 늘리기 농업후계자 육성 차원의 성격이 강한 다른 지자체와 차별,

성이 아주 크다.

도시에는 귀향이나 귀농을 꿈꾸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선진지 마“ .

을의 지도자는 도시로 나갔다 고향에 다시 돌아온 경우가 많고 그 주위에는,

귀농한 도시 출신 젊은이가 몇 명씩 항상 있게 마련이다 우리 마을에도 그런.

인재가 찾아올 수 있는 계기와 활동공간을 마련하면 된다 빈 집과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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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의 단점만 지적하기보다 장점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대접하면 마을.

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런 관점을 토대로 다양한 귀농 귀촌 지원 정책이 도입되었다 년간의 준. 1

비과정을 거쳐 년 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간사제도 가 대표적2006 1 “ ”

인 정책이다 또 이 제도 운영의 경험을 확장하고 도시민 인재의 농촌 정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년 말부터 귀농 번지 프로젝트 를 구상2006 ‘ 1 ’

하게 되었다 때마침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 혁신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 ( )

구 분 년 예산’11 년 예산안’12 주요 내용 비 고

지자체 억 원99 전년 수준

교육 이주비 주택수리비, , ,

창업자금 등

개 지자체 조례 제정- 84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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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귀농 귀촌인 실태조사 지원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

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구용역이 마칠 때쯤 년 봄에는 농림부 현 농림수산식품부 의2007 ( )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에도 선정되어 년간 억 원 예산도‘ ’ 3 10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년간 대 정책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 3 5

하였고 년 말에는 단계 공모사업에 최우수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도 받고, 2009 2

전국에 귀농 번지 로 알려지게 되는 발판이 되었다‘ 1 ’ .

귀농 번지 프로젝트는 대 분야 개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이후 새로운1 5 24

사업들이 계속 발굴되고 확장되고 있다 대부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사.

업들이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침을 처음 만. , ,

드는 등 애로사항이 아주 많았다 물론 시기상조로 판단되어 유보된 사업도.

있었고 가지를 뻗어 더 확장된 사업도 많다, .

진안군에는 이들 사업 외에도 년부터 농식품부가 새롭게 도입한 귀농2009 ‘

귀촌 종합대책 사업도 있고 진안군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귀농 귀촌인 소’ ,

득금고 사업과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란 것도 있다 어느 것이나 도시민.

인재를 유치하고 귀농 귀촌인의 정착을 도와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

을 열심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도 지치지 않고.

오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귀농 귀촌 정착자 통계(2)

진안군의 경우 귀농 귀촌인수에 대한 최초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년2007 3

월이고 이후로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년에 세대. 2008 93

명 년에 세대 명이 늘었으며 년에는 세대 명으로 크239 , 2009 159 414 , 2010 47 170

게 주춤하고 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사이에는 이미 살 집과 땅.

이 없다는 아우성 이 크고 주민들은 귀농 귀촌인 탓에 땅값이 턱없이 오르‘ ’ ,

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클 정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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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진안군 귀농 귀촌인 가구와 가구원수 누적통계< 6 - ( )>

그림 진안군 귀농 귀촌인 정착가구 누적 통계< 1 - >

한편 귀농 귀촌인의 실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년 월, (2011 6

말 기준 첫째 현재 정착해있는 귀농 귀촌인은 총 세대 명이고 세대). , 636 1568 ,

당 인원이 평균 명으로 적지 않다 둘째 거주 형태는 독신 세대가 로2.47 . , 35.2%

전체의 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부 세대 로 전반적으로 가족 단1/3 , 28.0%, 2 31.3%

위의 귀농 귀촌이 많다 셋째 귀농 형태를 보면 연고 없이 들어온 턴형이. , I

58.0%를 차지하고 있다 년 월 조사와 비교하면 약 백가구 천명이 증가. 2007 3 , 4 1

2007.3

최초(

조사)

2007.12 2008.6 2008.12 2009.6 2009.12 2010.6 2010.12 2011.6

가구수

(A)
229 293 305 386 449 545 591 592 636

가구

원수

(B)

499 632 663 871 1,047 1,285 1498 1,455 1,568

B/A 2.18 2.16 2.17 2.26 2.33 2.36 2.53 2.46 2.47

주 정착 가구의 누적 통계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진안군에 정착한 가구 및 가구원수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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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세대당 인원도 많아졌으며 무연고자 턴의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 새로운(I ) .

귀농 귀촌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에는 없지만 전.

출자수를 파악하면 그 숫자가 아주 적어 정착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진안군 귀농 귀촌 특성별 현황 년 월말 조사 기준< 7 - (2011 6 )>

귀농 번지 진안 의 귀농 귀촌 정책 검토2. ‘ 1 , ’

귀농 번지 진안 의 귀농 귀촌 정책 대원칙(1) ‘ 1 , ’ 5

진안군은 년부터 귀농 귀촌 지원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경험2006

을 축적하였다 기본적으로 귀농 귀촌인과 농촌 주민이 힘을 합쳐 뿌리를 튼. ‘

튼하게 하는 삶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 ’ .

인구 늘리기 차원이 아닌 도시민 인재 유치 차원에서 접근한다 다양한 경험.

을 바탕으로 대원칙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5 .

첫째 새로운 도시민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미 귀농 귀촌해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생각한다.39) 농촌에서 실패하지 않고 뿌리를 잘 내리면 그 주변으로

더 많은 도시민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귀농 귀촌인들이 재이농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순위라 생각한다 이것은 이미 전국 사례에서 많이 검증된.

바가 있다.

둘째 귀농 귀촌하려는 도시민의 전문성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농업 생산 자체보다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농산

39) 산토끼보다 집토끼 지키기 전략이라고도 한다 법제연구원 워크숍 이호율 계장 발언. 2012.7.26. .

읍 면
세대

수

세대

원수

세대당

평균

인원

거 주 유 형 전입형태

독 신 부 부 대2 기 타
턴U

귀향( )

턴I

무연고( )

계 636 1,568 2.47

192 156 242 46 267 369

(30.2%) (24.5%) (38.1%) (7.2%) (42.0%)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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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가공과 유통 교육 문화 복지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를 기대한다, , , .

농촌의 파이를 함께 키우자는 발상이다 그리고 본인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지.

역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이 소중하다고 본다 그 과정은 농촌에 들.

어와 대개 년 내지 년 정도의 시간이 최소한 걸릴 것이다 그 동안 주택이2 3 .

나 농지 구입은 자제하고 충분한 실전 경험을 거친 후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해

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

셋째 직접적인 현금 보조는 배제하고 있다 각종 융자를 포함하여 정착자금, .

이나 이사비용 빈집수리비와 같은 정책 지원금은 당장에는 약 처럼 보이, ‘ ( )’藥

지만 결국에는 독 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혜택을 받고 정착하게 되면 주민‘ ( )’ .毒

들과 갈등이 초래되고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진다 주민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지원을 받는 제도가 필요하지 특혜성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현금 지원보다 좋은 정보와 서비스를 잘 제공하려 한다 또 마. .

을간사와 마을조사단 평생학습지도자 방과 후 교사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 , ,

등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를 소개하고 잘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넷째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중시한다 무엇보다 귀농 귀촌인을 환영하는 지, .

역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집토끼 산토끼 로 나누지 말고 굴러온 돌. ‘ , ’ , ‘ ,

박힌 돌 운운하지 않으며 귀농 귀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화합하고 더‘

불어 살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찾는 것이 우선과제라 본다 오랜 시간이 걸리.

겠지만 이런 방향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일시적인 지원이나 이벤트성 행사보다 귀농 귀촌 지원 시스템을 구,

축하고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국 도비 공모사업을 최대한 활용.

하여 다양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민간전문조직을 육성하고 민관,

협력의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년에 지원조례 제정과 민간단체. 2010

진안군뿌리협회 설립은 마무리되었다 읍면별로도 귀농 귀촌인 모임이 이루( ) .

어지고 그들이 잘 뿌리를 내리면서 그 주위로 새로운 도시민들이 모여드는 문

화를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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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세대당 인원도 많아졌으며 무연고자 턴의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 새로운(I ) .

귀농 귀촌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에는 없지만 전.

출자수를 파악하면 그 숫자가 아주 적어 정착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진안군 귀농 귀촌 특성별 현황 년 월말 조사 기준< 7 - (2011 6 )>

귀농 번지 진안 의 귀농 귀촌 정책 검토2. ‘ 1 , ’

귀농 번지 진안 의 귀농 귀촌 정책 대원칙(1) ‘ 1 , ’ 5

진안군은 년부터 귀농 귀촌 지원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경험2006

을 축적하였다 기본적으로 귀농 귀촌인과 농촌 주민이 힘을 합쳐 뿌리를 튼. ‘

튼하게 하는 삶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 ’ .

인구 늘리기 차원이 아닌 도시민 인재 유치 차원에서 접근한다 다양한 경험.

을 바탕으로 대원칙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5 .

첫째 새로운 도시민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미 귀농 귀촌해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생각한다.39) 농촌에서 실패하지 않고 뿌리를 잘 내리면 그 주변으로

더 많은 도시민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귀농 귀촌인들이 재이농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순위라 생각한다 이것은 이미 전국 사례에서 많이 검증된.

바가 있다.

둘째 귀농 귀촌하려는 도시민의 전문성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농업 생산 자체보다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농산

39) 산토끼보다 집토끼 지키기 전략이라고도 한다 법제연구원 워크숍 이호율 계장 발언. 2012.7.26. .

읍 면
세대

수

세대

원수

세대당

평균

인원

거 주 유 형 전입형태

독 신 부 부 대2 기 타
턴U

귀향( )

턴I

무연고( )

계 636 1,568 2.47

192 156 242 46 267 369

(30.2%) (24.5%) (38.1%) (7.2%) (42.0%)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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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가공과 유통 교육 문화 복지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를 기대한다, , , .

농촌의 파이를 함께 키우자는 발상이다 그리고 본인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지.

역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이 소중하다고 본다 그 과정은 농촌에 들.

어와 대개 년 내지 년 정도의 시간이 최소한 걸릴 것이다 그 동안 주택이2 3 .

나 농지 구입은 자제하고 충분한 실전 경험을 거친 후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해

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

셋째 직접적인 현금 보조는 배제하고 있다 각종 융자를 포함하여 정착자금, .

이나 이사비용 빈집수리비와 같은 정책 지원금은 당장에는 약 처럼 보이, ‘ ( )’藥

지만 결국에는 독 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혜택을 받고 정착하게 되면 주민‘ ( )’ .毒

들과 갈등이 초래되고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진다 주민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지원을 받는 제도가 필요하지 특혜성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현금 지원보다 좋은 정보와 서비스를 잘 제공하려 한다 또 마. .

을간사와 마을조사단 평생학습지도자 방과 후 교사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 , ,

등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를 소개하고 잘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넷째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중시한다 무엇보다 귀농 귀촌인을 환영하는 지, .

역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집토끼 산토끼 로 나누지 말고 굴러온 돌. ‘ , ’ , ‘ ,

박힌 돌 운운하지 않으며 귀농 귀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화합하고 더‘

불어 살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찾는 것이 우선과제라 본다 오랜 시간이 걸리.

겠지만 이런 방향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일시적인 지원이나 이벤트성 행사보다 귀농 귀촌 지원 시스템을 구,

축하고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국 도비 공모사업을 최대한 활용.

하여 다양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민간전문조직을 육성하고 민관,

협력의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년에 지원조례 제정과 민간단체. 2010

진안군뿌리협회 설립은 마무리되었다 읍면별로도 귀농 귀촌인 모임이 이루( ) .

어지고 그들이 잘 뿌리를 내리면서 그 주위로 새로운 도시민들이 모여드는 문

화를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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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준비단계의 상담 시 대 권고지침(2) 5

최근 들어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경제가 팍팍해.

진 것도 있고 정부 지원이 늘어난 탓도 있으며 도시 생활에 대한 비관적 인식

도 저변에 깔려 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런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조례.

를 만들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문제는 귀농 동기가 치열하지.

않고 대개는 너무 급작스런 선택으로 가족 동의가 부족하고 준비과정이 짧으

며 낭만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진안군에서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준비과정을 정말 잘 하라는 의미의 가지 권고지침을 마련하였다 적어도5 . 2~3

년 이상에 걸쳐 충분하게 준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음 몇 가지를 꼭 하라

고 권한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길이라 보기 때문이며 농.

촌 현실에서도 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먼저 대도시의 귀농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한다 가능하면 부부가 함께 다녀, .

야 한다 대개 교양과정 성격의 입문 강좌가 중심이 되지만 귀농을 꿈꾸는 동. ‘

지 를 만나고 비슷한 취향의 그룹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매력이 있’

다 현재의 농업과 농촌을 피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실패하기가 쉽다 전체적 맥. .

락을 이해하면서도 개인 취향을 반영하는 귀농 귀촌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귀.

농학교에서 만난 동지들과 함께 공동으로 학습하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성공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

둘째 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원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생협은 가족, .

과 함께 좋은 먹거리를 보는 눈을 키우고 좋은 이웃 조합원 을 사귀는데 도움( )

이 된다 또 도농교류 체험행사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면서 농업과 농촌 사회를.

이해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 가능하다면 일정한 농촌과 직거래하는 작은 생.

협이 더욱 바람직하다 조합원 사이에도 그렇지만 농촌 생산자와도 인간적인.

만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도시농부학교를 다니거나 텃밭농사를 해보는 것도 좋다 농촌 출신이, .

라 해도 지금의 농사 작목이나 기술은 아주 많이 변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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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기농업도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다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하기를 권. .

한다 이를 통해 농사정보도 얻고 주말마다 호미질을 해보면 땀 흘리고 수확.

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 또 가족과 더불어 귀농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내가 체력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

넷째 본인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농촌은 겸업이, .

가능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다 부부 사이의 역할분담이 그래서.

중요하다 본인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 그것을 살려 농촌에 접목할 수 있는. ,

방향이 지혜롭다 필요하면 새롭게 배워 각종 자격증도 취득하고 실습도 미리.

해봐야 한다 특히 운전면허는 필수적이다 농촌은 자동차를 소유하지는 않더. .

라도 운전은 할 수 있어야 생존 이 가능할 정도다‘ ’ .

현재 잘 하는 일이 본인의 선택을 통해 열심히 해왔던 것이라면 더더욱 그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시던 분이라면 농산물 유통으로. , ,

요리를 좋아한다면 식당이나 펜션으로 학원선생님이라면 대안교육 쪽으로 손, ,

재주가 있고 미적 감각이 있다면 공예품 개발로 접목을 하면 농촌 생활 자체

도 즐거워진다 아마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

초기 몇 년간은 고생할 수 있지만 그런 고생 없이 농촌에 뿌리내리기란 처음

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권하는 제안은 자신의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는 것이다 귀농이란 나를 찾아가는 길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아를 찾기. ‘ ’ .

위해 귀농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방향에는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에 대한 반성,

도 포함되어 있다 사람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면 마을 속으로 들어가고 또. ,

체험마을의 마을사무장과 같은 역할을 맡는 것도 좋을 것이다 반대로 항상.

사람과 관계 맺기가 힘들었다면 무리하게 마을로 들어가지 않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또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몇 년 늦더라도 평화를 동반하는. ‘

귀농 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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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준비단계의 상담 시 대 권고지침(2) 5

최근 들어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경제가 팍팍해.

진 것도 있고 정부 지원이 늘어난 탓도 있으며 도시 생활에 대한 비관적 인식

도 저변에 깔려 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런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조례.

를 만들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문제는 귀농 동기가 치열하지.

않고 대개는 너무 급작스런 선택으로 가족 동의가 부족하고 준비과정이 짧으

며 낭만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진안군에서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준비과정을 정말 잘 하라는 의미의 가지 권고지침을 마련하였다 적어도5 . 2~3

년 이상에 걸쳐 충분하게 준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음 몇 가지를 꼭 하라

고 권한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길이라 보기 때문이며 농.

촌 현실에서도 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먼저 대도시의 귀농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한다 가능하면 부부가 함께 다녀, .

야 한다 대개 교양과정 성격의 입문 강좌가 중심이 되지만 귀농을 꿈꾸는 동. ‘

지 를 만나고 비슷한 취향의 그룹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매력이 있’

다 현재의 농업과 농촌을 피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실패하기가 쉽다 전체적 맥. .

락을 이해하면서도 개인 취향을 반영하는 귀농 귀촌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귀.

농학교에서 만난 동지들과 함께 공동으로 학습하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성공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

둘째 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원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생협은 가족, .

과 함께 좋은 먹거리를 보는 눈을 키우고 좋은 이웃 조합원 을 사귀는데 도움( )

이 된다 또 도농교류 체험행사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면서 농업과 농촌 사회를.

이해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 가능하다면 일정한 농촌과 직거래하는 작은 생.

협이 더욱 바람직하다 조합원 사이에도 그렇지만 농촌 생산자와도 인간적인.

만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도시농부학교를 다니거나 텃밭농사를 해보는 것도 좋다 농촌 출신이, .

라 해도 지금의 농사 작목이나 기술은 아주 많이 변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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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기농업도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다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하기를 권. .

한다 이를 통해 농사정보도 얻고 주말마다 호미질을 해보면 땀 흘리고 수확.

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 또 가족과 더불어 귀농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내가 체력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

넷째 본인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농촌은 겸업이, .

가능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다 부부 사이의 역할분담이 그래서.

중요하다 본인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 그것을 살려 농촌에 접목할 수 있는. ,

방향이 지혜롭다 필요하면 새롭게 배워 각종 자격증도 취득하고 실습도 미리.

해봐야 한다 특히 운전면허는 필수적이다 농촌은 자동차를 소유하지는 않더. .

라도 운전은 할 수 있어야 생존 이 가능할 정도다‘ ’ .

현재 잘 하는 일이 본인의 선택을 통해 열심히 해왔던 것이라면 더더욱 그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시던 분이라면 농산물 유통으로. , ,

요리를 좋아한다면 식당이나 펜션으로 학원선생님이라면 대안교육 쪽으로 손, ,

재주가 있고 미적 감각이 있다면 공예품 개발로 접목을 하면 농촌 생활 자체

도 즐거워진다 아마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

초기 몇 년간은 고생할 수 있지만 그런 고생 없이 농촌에 뿌리내리기란 처음

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권하는 제안은 자신의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는 것이다 귀농이란 나를 찾아가는 길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아를 찾기. ‘ ’ .

위해 귀농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방향에는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에 대한 반성,

도 포함되어 있다 사람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면 마을 속으로 들어가고 또. ,

체험마을의 마을사무장과 같은 역할을 맡는 것도 좋을 것이다 반대로 항상.

사람과 관계 맺기가 힘들었다면 무리하게 마을로 들어가지 않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또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몇 년 늦더라도 평화를 동반하는. ‘

귀농 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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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귀농 귀촌 프로그램(3)

년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2012
사 업 비 백만원( )

비 고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개 단위사업11 210 110 20 80

소 계 개 분야1 20 20

전담기구 및

상담창구 운영

귀농 귀촌인 민간 전문단체

상근인력 지원 뿌리협회
20 10 2 8

소 계 개 분야10 190 100 18 72

소프트웨어

귀농 귀촌 홍보 및 매뉴얼 제작 배부 20 10 2 8

귀농 귀촌인 상담 안내 및,

홈페이지 관리
12 6 1.2 4.8

귀농 귀촌 박람회 및 설명회 24 12 2.4 9.6

네트워크 구축 및 화합분위기 조성 20 10 2 8

귀농 귀촌인 소식지 제작배부 18 9 1.8 7.2

귀농 귀촌학교 운영 28 14 2.8 11.2

귀농 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프로그램 운영
3 1.5 0.3 1.2

귀농 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 지원사업
30 15 3 12

귀농 귀촌 문화제 및 생활문학상 10 5 1 4

전문가 모니터링

정책 모니터링 및 기 사업- 2

평가마킹

25 17.5 1.5 6

귀농 귀촌인 재능기부 활동지원 10 10
인센

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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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1)

구 분 기반 프로그램 운영성격

전담기구

민간전문기구 뿌리협회 운영

진안군 뿌리협회 창립- (2009. 12)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2011. 9)

- 귀농 귀촌 상담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전담 실무인력 인 상근- 2

마을만들기팀 전담 운영 행정지원체계( )

관련 정책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

상설 운영

전담자 간사- ,

읍면 하부조직-

정책수립예산지원,

소프트웨어 사업2)

단계별 프로그램 및 주요내용 사업기간 추진주체

정주

의향

형성

단계

귀농 귀촌 홍보 및 매뉴얼 제작배부

- 홍보책자 전단 리플렛 기념품 브로슈어 등. , , ,

방문객 및 홍보 행사시 배부-

1-12
행정 및

뿌리협회

귀농 귀촌인 상담 안내 및 홈페이지관리,

다양한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상담 및 현장 안내-

귀농 번지 진안 홈페이지 운영- 1 ,

1-12
행정 및

뿌리협회

귀농 귀촌 박람회 및 설명회

귀농 귀촌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농어촌여름휴가 페스티벌 홍보부스운영-

도시민 대상 진안군 귀농정책 설명회-

1-12
뿌리협회

행정마을만들기( )

농촌

이주

준비

단계

네트워크 구축 및 화합분위기 조성

귀농 귀촌인 소모임 활동지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의식전환-

출향인 고향사랑 흔적남기기를 통한 귀향-

촉진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귀농프로그램 등-

1-12
행정 및 희망단체,

마을

귀농 귀촌 소식지 제작배부 뿌리( )

귀농 귀촌 사례 및 정책소개-
1-12 뿌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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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귀농 귀촌 프로그램(3)

년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2012
사 업 비 백만원( )

비 고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개 단위사업11 210 110 20 80

소 계 개 분야1 20 20

전담기구 및

상담창구 운영

귀농 귀촌인 민간 전문단체

상근인력 지원 뿌리협회
20 10 2 8

소 계 개 분야10 190 100 18 72

소프트웨어

귀농 귀촌 홍보 및 매뉴얼 제작 배부 20 10 2 8

귀농 귀촌인 상담 안내 및,

홈페이지 관리
12 6 1.2 4.8

귀농 귀촌 박람회 및 설명회 24 12 2.4 9.6

네트워크 구축 및 화합분위기 조성 20 10 2 8

귀농 귀촌인 소식지 제작배부 18 9 1.8 7.2

귀농 귀촌학교 운영 28 14 2.8 11.2

귀농 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프로그램 운영
3 1.5 0.3 1.2

귀농 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 지원사업
30 15 3 12

귀농 귀촌 문화제 및 생활문학상 10 5 1 4

전문가 모니터링

정책 모니터링 및 기 사업- 2

평가마킹

25 17.5 1.5 6

귀농 귀촌인 재능기부 활동지원 10 10
인센

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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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1)

구 분 기반 프로그램 운영성격

전담기구

민간전문기구 뿌리협회 운영

진안군 뿌리협회 창립- (2009. 12)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2011. 9)

- 귀농 귀촌 상담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전담 실무인력 인 상근- 2

마을만들기팀 전담 운영 행정지원체계( )

관련 정책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

상설 운영

전담자 간사- ,

읍면 하부조직-

정책수립예산지원,

소프트웨어 사업2)

단계별 프로그램 및 주요내용 사업기간 추진주체

정주

의향

형성

단계

귀농 귀촌 홍보 및 매뉴얼 제작배부

- 홍보책자 전단 리플렛 기념품 브로슈어 등. , , ,

방문객 및 홍보 행사시 배부-

1-12
행정 및

뿌리협회

귀농 귀촌인 상담 안내 및 홈페이지관리,

다양한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상담 및 현장 안내-

귀농 번지 진안 홈페이지 운영- 1 ,

1-12
행정 및

뿌리협회

귀농 귀촌 박람회 및 설명회

귀농 귀촌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농어촌여름휴가 페스티벌 홍보부스운영-

도시민 대상 진안군 귀농정책 설명회-

1-12
뿌리협회

행정마을만들기( )

농촌

이주

준비

단계

네트워크 구축 및 화합분위기 조성

귀농 귀촌인 소모임 활동지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의식전환-

출향인 고향사랑 흔적남기기를 통한 귀향-

촉진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귀농프로그램 등-

1-12
행정 및 희망단체,

마을

귀농 귀촌 소식지 제작배부 뿌리( )

귀농 귀촌 사례 및 정책소개-
1-12 뿌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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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프로그램 및 주요내용 사업기간 추진주체

귀농인의 생활상과 정책 정보-

귀농 귀촌인의 상호 정보 제공지 역할-

농촌

이주

실행

단계

귀농 귀촌 학교 운영

생태건축 시골생활교육 지역알기 등- , ,

- 귀농 귀촌희망자 및 지역주민 연대의식고취

1-12

뿌리협회

사농촌으로 가는( )

길 희망단체

귀농 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프로그램

귀농자 지역주민 초청 집들이 돌잔치- ,

지역주민과 친밀감 조성-

오해와 불신 해소를 통한 상호교류증진-

1-12

수시접수( )

귀농 귀촌인

또는 마을

귀농 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활동

농산물 가공 유통 교육 문화 등으로 확대- , , ,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

운 분야의 창업 및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

그램 발굴 지원

1-12 행정

이주후

정착단계

귀농 귀촌 문화제 및 생활문학상

농특산물 판매장터 개설-

체육경기와 문화행사를 가미한 장터운영-

지역주민과 귀농인이 함께하는 교류의장-

시 수필 사진등 귀농정착과정의 에피소드- , ,

책자 모음집 발간 및 시상

8-12

마을만들기

위원장협의회

뿌리협회 등

귀농단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 , ,

추진상황 점검 및 귀농 귀촌인 상담-

정보제공-

1-12

행정 및

귀농 귀촌인,

주민

전문가 모니터링

도시민 농촌유치 정책의 일관성 확보-

귀농 귀촌인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개발-

년 사업 평가- 2012

신규사업 발굴 등-

12 전문가 그룹

귀농 귀촌인 재능기부 활동지원

귀농 귀촌인 지역사회 기여 기회제공-

지역내 다양한 분야 활동 및 영역확대보급-

에너지 난방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기술 보,

급로켓스토브 구들 온수기 등( , , )

2-12
귀농 귀촌인 및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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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인 중심의 마을간사제도(4)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는 귀농 귀촌 정책 중에서 진

안군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시도한 마을간사제도는 매우 선진적인 방식이었

다 애로사항도 많고 지금 당장 내세울만한 뚜렷한 성과도 없지만 우리나라 농.

촌 역사에서 그 의미는 적지 않다고 본다 대등한 도농관계 농촌 마을의 지속. ,

가능성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검토해야만 할 제도라 할 수 있다.

마을사업과 주민 자발성의 문제1)

농촌과 관련된 정부사업이 최근 들어 마을 중심 상향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큰 변화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산업으로서의 농업적 관점에.

기초하여 생산기반을 정비하거나 농업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쪽에 보조금이 집

중 투자되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정해 놓은 정책 틀을 지자체나 정책대상자.

주민 마을 에게 강요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지금까지 정책대상에서 제외( , ) .

되다시피 하던 마을이 주목받고 지역의 자발성과 독창성을 중시하기 시작한,

것은 농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아주 고무적인 경향이다.

하지만 문제는 농촌마을의 내부 사정을 볼 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너무 미약하다는 점이다 정책집행방식이 상향식이라는.

것은 주민이 주도하여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세우며 추진까지 자발

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농촌마을의 주민은 고령자다 대다.

수를 차지하고 있고 공동사업의 경험이 미약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훈련을 거,

의 받지 못한 상태이다.

마을대표 이장 추진위원장 조차 마지못해 역할을 맡은 경우가 많고 마을의( , ) ,

공동 활동을 추진한 경험도 아주 일천하다 마을규약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거.

나 추진체계가 정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행정에서 추천하여 정부지원 대상.

지구로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마을의 자발성도 아주 낮다 또 사업대상.

지구로 선정되어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짧아 아주 길어야 년 주민과 외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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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프로그램 및 주요내용 사업기간 추진주체

귀농인의 생활상과 정책 정보-

귀농 귀촌인의 상호 정보 제공지 역할-

농촌

이주

실행

단계

귀농 귀촌 학교 운영

생태건축 시골생활교육 지역알기 등- , ,

- 귀농 귀촌희망자 및 지역주민 연대의식고취

1-12

뿌리협회

사농촌으로 가는( )

길 희망단체

귀농 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프로그램

귀농자 지역주민 초청 집들이 돌잔치- ,

지역주민과 친밀감 조성-

오해와 불신 해소를 통한 상호교류증진-

1-12

수시접수( )

귀농 귀촌인

또는 마을

귀농 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활동

농산물 가공 유통 교육 문화 등으로 확대- , , ,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

운 분야의 창업 및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

그램 발굴 지원

1-12 행정

이주후

정착단계

귀농 귀촌 문화제 및 생활문학상

농특산물 판매장터 개설-

체육경기와 문화행사를 가미한 장터운영-

지역주민과 귀농인이 함께하는 교류의장-

시 수필 사진등 귀농정착과정의 에피소드- , ,

책자 모음집 발간 및 시상

8-12

마을만들기

위원장협의회

뿌리협회 등

귀농단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 , ,

추진상황 점검 및 귀농 귀촌인 상담-

정보제공-

1-12

행정 및

귀농 귀촌인,

주민

전문가 모니터링

도시민 농촌유치 정책의 일관성 확보-

귀농 귀촌인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개발-

년 사업 평가- 2012

신규사업 발굴 등-

12 전문가 그룹

귀농 귀촌인 재능기부 활동지원

귀농 귀촌인 지역사회 기여 기회제공-

지역내 다양한 분야 활동 및 영역확대보급-

에너지 난방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기술 보,

급로켓스토브 구들 온수기 등( , , )

2-12
귀농 귀촌인 및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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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인 중심의 마을간사제도(4)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는 귀농 귀촌 정책 중에서 진

안군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시도한 마을간사제도는 매우 선진적인 방식이었

다 애로사항도 많고 지금 당장 내세울만한 뚜렷한 성과도 없지만 우리나라 농.

촌 역사에서 그 의미는 적지 않다고 본다 대등한 도농관계 농촌 마을의 지속. ,

가능성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검토해야만 할 제도라 할 수 있다.

마을사업과 주민 자발성의 문제1)

농촌과 관련된 정부사업이 최근 들어 마을 중심 상향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큰 변화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산업으로서의 농업적 관점에.

기초하여 생산기반을 정비하거나 농업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쪽에 보조금이 집

중 투자되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정해 놓은 정책 틀을 지자체나 정책대상자.

주민 마을 에게 강요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지금까지 정책대상에서 제외( , ) .

되다시피 하던 마을이 주목받고 지역의 자발성과 독창성을 중시하기 시작한,

것은 농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아주 고무적인 경향이다.

하지만 문제는 농촌마을의 내부 사정을 볼 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너무 미약하다는 점이다 정책집행방식이 상향식이라는.

것은 주민이 주도하여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세우며 추진까지 자발

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농촌마을의 주민은 고령자다 대다.

수를 차지하고 있고 공동사업의 경험이 미약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훈련을 거,

의 받지 못한 상태이다.

마을대표 이장 추진위원장 조차 마지못해 역할을 맡은 경우가 많고 마을의( , ) ,

공동 활동을 추진한 경험도 아주 일천하다 마을규약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거.

나 추진체계가 정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행정에서 추천하여 정부지원 대상.

지구로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마을의 자발성도 아주 낮다 또 사업대상.

지구로 선정되어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짧아 아주 길어야 년 주민과 외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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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기관 사이의 토론도 부실하기 십상이다 그러다보니 많은 부분을 지자.

체 행정이나 컨설팅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농촌마을 단위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전국에

비슷비슷한 체험마을만 양산하고 있는 비판이 많다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마을 내부 인적자원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나마 마을에 남.

아 있는 젊고 의욕 있는 지도자는 한두 명 손꼽을 정도에 불과한데 자신의,

생계활동과 병행하여 무보수 명예직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부담이 크

다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정비하려 해도 인적 자원 자체가 제약되.

어 있으니 그 사람이 그 사람 인 꼴이 되고 만다 정부 사업이란 것이 그렇듯‘ ’ .

이 사업신청에서부터 부지매입 경계측량 건축물대장 공동등기 정산 등의 절, , , ,

차까지 세세한 행정절차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경험 없이 처음 하는.

사람은 행정과 매번 다투기 십상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년경부터 마을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외부인귀농 귀2004 (

촌인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행정적인 절차도 일부 대행) .

하고 마을 행사도 진행하며 회계와 기록 관리 등도 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있,

다면 마을 사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2006

년 시범사업으로 당시 농림부가 도입한 마을사무장 제도는 이러한 기대가 구체

화되어 나타난 사례이다 이후에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마을종합개발. ,

사업의 권역 사무장 산촌생태마을의 산촌매니저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

진안군 마을간사제도는 중앙정부 정책이 도입되게 앞서 도시민 인재 유치를

통해 마을만들기 활동을 보완하고 귀농 귀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두 마, ‘

리 토끼를 잡으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마을의 추진위원장을 도와줄 수 있는’ .

인적 자원을 확보하지 않는 한 마을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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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마을간사 제도의 도입 취지< 2 - >

마을간사제도의 기본 내용2)

진안군 마을간사제도는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활동의 각종 제약요인을 극복

하고 외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구상된 것이다 그래서 은.

퇴자나 전원생활 지향자가 아니라 농촌에 대한 애정과 자기 철학을 가진 생태

귀농인을 주된 대상으로 잡았다 차별화된 귀농 귀촌 정책으로 이러한 외부.

인재를 영입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내발적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져 마을만

들기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년 현재 상황을 포. 2011

함하여 제도의 개요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마을간사의 응시자격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특별한 제약을 두지, , ,

않고 있다 다만 채용의 우대조건으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 근무경력자 귀농학. ,

교를 이수한 자 관외 거주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 ,

도록 하였다 귀농 귀촌인 귀향인 포함 을 우대하겠다고 한 것은 농촌 마을의. ( )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이러한 외부자적 시각을 훈련받은 사람

들에게서 나온다는 경험 때문이다 또 마을 내부의 복잡한 인간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만이 봉건적인 인습관계와 보조금 문제에 얽매

인 마을 사회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채용된 마을간사의 기본 역할은 대 의무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마을사무4 .

회계 및 공동시설 관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마을 신문의 발행 마을농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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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유통망 확충 각종 회의 참가 등 마을만들기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다 각자의 전문성이 다르므로 역할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지나치게 아이디어 중심으로 접근하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 활동을 강조하고 그런 기반 위에 마을 이장,

과 위원장과 협의하여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마을간사의 주거지는 근무지 마을내로 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마을에서는,

주거지를 소개할 의무를 부가하였다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 시. 1 8

간 주 일 근무로 하고 주 일 개근 시 주 일 유급 휴무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 5 5 1

한다 하지만 마을에 야간회의나 주말 행사가 많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

여건에 맞게끔 최대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림 마을간사의 기본역할< 3 - >

마을간사제도의 평가3)

마을간사제도를 통해 나타나는 성과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각종 마을만. ,

들기 활동이 체계화되고 있다 마을의 상근 활동가로서 사무관리와 마을신문.

발행 시설 활성화 농산물 유통 등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을, , .

의 근본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문제제기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사이의 네트워크도 구축되고 농특산물 유.

통 등 상호 연계된 활동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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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진안알리기와 도시민 인재 유치 효과도 아주 크다 신문 방송 등의 언, . ,

론 취재가 끊이지 않고 진안을 귀농 번지로 알리는 대표적인 제도로 인식되, 1

고 있다 또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나 마을축제 한일시민사회포럼 등의 규모 있. ,

는 행사가 진안에서 개최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도 마을간사의

역할이 아주 크다 대체로 마을간사 출신의 절반 정도가 지역에 정착하여 신.

문기자 해설사 농산물 유통 문화예술 등의 분야로 진출하여 부족한 영역을, , ,

메워주고 있다.

셋째 마을간사제도를 계기로 각종 혁신적인 활동들이 외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년에 농식품부의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2007 ‘ ’

년간 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고 농촌진흥청의 체재형 가족농원 사업3 10 , ‘ ’

이나 각종 공모사업에도 유리한 실적이 되었다 또 귀농 귀촌활성화센터 현. (

진안군뿌리협회 를 포함하여 각종 민간전문조직 중간지원조직 이 설립되고 외) ( )

부와의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마을간사제도와 농촌 마을의 지속가능성4)

진안의 마을간사제도는 아직 충분히 검증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의욕은.

강하지만 아직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성과는 없다 하지만 년 이상의 논의과. 1

정을 거쳐 도입하였고 항상 재검토하고 수정하면서 이미 절반의 성공은 이루

었다고 볼 수 있다 항상 사람이 떠나기만 하던 농촌마을에 젊고 전문성을 가.

진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귀농하고 싶다는 명확한 의지를 확인하였기 때문

이다 군의원이나 공무원 지역주민들은 놀란 눈으로 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 ,

다 작은 급료로 낮은 경제적 대우를 받는데도 고학력의 전문성을 가진 도시.

사람들이 응시하고 그것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자체에 놀라움을 금,

치 못하고 있다.

농촌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분명하다 지역주민 중‘ ’ .

에서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도시민 귀농 귀촌 희망자를

체계적으로 유입하고 재교육시켜 지역의 인재로 육성하는 것도 농촌발전의 핵

심적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마을간사제도는 농촌 마을만들기의 인재 확보.

책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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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귀농하고 싶다는 명확한 의지를 확인하였기 때문

이다 군의원이나 공무원 지역주민들은 놀란 눈으로 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 ,

다 작은 급료로 낮은 경제적 대우를 받는데도 고학력의 전문성을 가진 도시.

사람들이 응시하고 그것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자체에 놀라움을 금,

치 못하고 있다.

농촌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분명하다 지역주민 중‘ ’ .

에서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도시민 귀농 귀촌 희망자를

체계적으로 유입하고 재교육시켜 지역의 인재로 육성하는 것도 농촌발전의 핵

심적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마을간사제도는 농촌 마을만들기의 인재 확보.

책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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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을간사제도 운영지침 년 개요(2011 )

마을간사제도의 목적과 의의1.

가 무보수명예직으로 헌신하는 마을만들기 위원장의 활동 지원.

나 마을만들기 내부 시스템 정착 지원으로 주민 주도 강화.

다 귀농 귀촌 희망자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도시민 인재 유치.

마을간사제도의 역사2.

가 도입 검토기. : 2004.11 ~ 2005.12

의회에서 예산의 전액 삭감 회 후에 도입 결정- 2

나 행정 주도기. : 2006.1 ~ 2007.12

행정에서 채용하여 마을에 배치하는 형식-

마을간사협의회 설립 간사의 자율적 활동 중시- 2006.3 : -

마을만들기팀 신설 및 마을사무장 제도 흡수- 2007.2 :

다 민간. 주도 도입기 : 2008.1 ~ 2010.12

- 마을에서 채용하되 행정이 연초 채용절차를 총괄 대행하는 형식,

- 간사협의회에서 산림청 산촌매니저와 통합하여 운영2008.2 :

라 제. 도 개선 및 재도약기 년 이후: 2011

제도 운영 년에 따른 개선사항 의견 수렴 결과 반영- 5

신활력사업 기 완료에 따른 대응- 2

채용 연차별 자부담 강화 및 졸업제도 도입-

년 추진방향3. 2011

가. 2 년01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마을간사 배치마을 선정기준 강화1)

마을만들기 사업의 진행을 위해 간사가 꼭 필요한 마을-

간사가 배치되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마을-

마을만들기 지구협의회에 소속하여 의무사항을 다하는 마을-

마을2) 간사 심사과정 및 교육 훈련 강화

- 채용 직후인 월 초에 집중적인 심화교육 실시 최소 박 일3 ( 3 4 )

주 회 간사회의에서 활동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결- 2 1

대 의무사항 미이행 시 마을에 사직 권고- 4

마3) 을간사의 지역 정착 적극 지원

농촌창업의 정보와 기회를 최대한 제공-

관련 조직 및 사업과의 연계를 적극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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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4) 사 제도(마을사무장 산촌매니저 와의 연계성 강화, )

동일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유사 제도와 연계성 계속 유지-

단 문제 발생시 관계 행정 담당 및 마을과 협의하여 즉각적인 시정- ,

나 제. 도 개선 사항

마을간1) 사 배치마을 신청 자격 기준 강화

진안군 마을 사업 단계 기준에 따라 단계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이상이 진- 5 3 ( )

행중인 마을로 행정 지원의 소득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지원 시설의 유지

관리 필요성이 큰 마을로 신청자격을 제한 기존 원칙 유지( )

하지만 마을 위원장의 지구협의회 회의 참석률이 낮거나 농특산물 상품 개-

발 및 판매 의지가 약하고 주민 주도 상향식의 마을 사업 의지가 약한 마,

을 소위 사고지구 등 마을간사가 배치되어도 활성화가 당분간 어렵다고 판( )

단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서류 심사를 통해 배제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사업지구는 사업비 내에서 해결 원칙- 2011

마을간2) 사 배치마을 선정과정에서 상호책임성 강화

- 외부인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하되 신청 마을의 위원장이 전원 참가하여 상,

호 질의 및 응답 공개 진행 등을 실시함으로써 각 마을 현실에 대한 인지도,

를 기반으로 배치 마을 선정 이를 통해 상호 책임감 강화 및 마을간사 제도.

학습 유도

확고한 의지만이 아니라 과거의 활동 실적까지 감안하여 평가함으로써 객관-

성과 공정성 강화

보조율3) 차등화 및 졸업제도 도입

- 보조율을 채용 연차별로 차등화 함으로써 행정 지원 마을 사업으로 소득을 높이고

자체 채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

마을사무장 제도 졸업 후 마을간사를 채용하려는 마을 능길 동신 에 대해서- ( , )

도 자부담 비율을 대폭 상향

기존의 일률적인 자부담에서 탈피하여 마을간사 마을사무장 산촌매니- 10% , ,

저 등 채용기간 미근무 기간 포함 이 총 년차 이상인 마을에 대해서는 연( ) 6

차적 자부담율 대폭 상향 조정

마을간사 보조율 차등제도 도입 시에 년차 이상으로 마을사무장 및 산촌매- 6

니저가 배치된 마을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 년에 차등제도를 시범 운2011

영 후 매년 상향 조정하면서 단계적으로 독립하는 방향으로 지속적 유도

사업시행계획 마을 선정 기준 및 지원4. 1 :

가 지. 급처 마을위원장 계좌입금: ( )

나 지원금액. 간사 인당 원보조 원 마을 원: 1 1,200,000 ( 1,080,000 ,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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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을간사제도 운영지침 년 개요(2011 )

마을간사제도의 목적과 의의1.

가 무보수명예직으로 헌신하는 마을만들기 위원장의 활동 지원.

나 마을만들기 내부 시스템 정착 지원으로 주민 주도 강화.

다 귀농 귀촌 희망자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도시민 인재 유치.

마을간사제도의 역사2.

가 도입 검토기. : 2004.11 ~ 2005.12

의회에서 예산의 전액 삭감 회 후에 도입 결정- 2

나 행정 주도기. : 2006.1 ~ 2007.12

행정에서 채용하여 마을에 배치하는 형식-

마을간사협의회 설립 간사의 자율적 활동 중시- 2006.3 : -

마을만들기팀 신설 및 마을사무장 제도 흡수- 2007.2 :

다 민간. 주도 도입기 : 2008.1 ~ 2010.12

- 마을에서 채용하되 행정이 연초 채용절차를 총괄 대행하는 형식,

- 간사협의회에서 산림청 산촌매니저와 통합하여 운영2008.2 :

라 제. 도 개선 및 재도약기 년 이후: 2011

제도 운영 년에 따른 개선사항 의견 수렴 결과 반영- 5

신활력사업 기 완료에 따른 대응- 2

채용 연차별 자부담 강화 및 졸업제도 도입-

년 추진방향3. 2011

가. 2 년01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마을간사 배치마을 선정기준 강화1)

마을만들기 사업의 진행을 위해 간사가 꼭 필요한 마을-

간사가 배치되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마을-

마을만들기 지구협의회에 소속하여 의무사항을 다하는 마을-

마을2) 간사 심사과정 및 교육 훈련 강화

- 채용 직후인 월 초에 집중적인 심화교육 실시 최소 박 일3 ( 3 4 )

주 회 간사회의에서 활동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결- 2 1

대 의무사항 미이행 시 마을에 사직 권고- 4

마3) 을간사의 지역 정착 적극 지원

농촌창업의 정보와 기회를 최대한 제공-

관련 조직 및 사업과의 연계를 적극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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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4) 사 제도(마을사무장 산촌매니저 와의 연계성 강화, )

동일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유사 제도와 연계성 계속 유지-

단 문제 발생시 관계 행정 담당 및 마을과 협의하여 즉각적인 시정- ,

나 제. 도 개선 사항

마을간1) 사 배치마을 신청 자격 기준 강화

진안군 마을 사업 단계 기준에 따라 단계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이상이 진- 5 3 ( )

행중인 마을로 행정 지원의 소득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지원 시설의 유지

관리 필요성이 큰 마을로 신청자격을 제한 기존 원칙 유지( )

하지만 마을 위원장의 지구협의회 회의 참석률이 낮거나 농특산물 상품 개-

발 및 판매 의지가 약하고 주민 주도 상향식의 마을 사업 의지가 약한 마,

을 소위 사고지구 등 마을간사가 배치되어도 활성화가 당분간 어렵다고 판( )

단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서류 심사를 통해 배제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사업지구는 사업비 내에서 해결 원칙- 2011

마을간2) 사 배치마을 선정과정에서 상호책임성 강화

- 외부인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하되 신청 마을의 위원장이 전원 참가하여 상,

호 질의 및 응답 공개 진행 등을 실시함으로써 각 마을 현실에 대한 인지도,

를 기반으로 배치 마을 선정 이를 통해 상호 책임감 강화 및 마을간사 제도.

학습 유도

확고한 의지만이 아니라 과거의 활동 실적까지 감안하여 평가함으로써 객관-

성과 공정성 강화

보조율3) 차등화 및 졸업제도 도입

- 보조율을 채용 연차별로 차등화 함으로써 행정 지원 마을 사업으로 소득을 높이고

자체 채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

마을사무장 제도 졸업 후 마을간사를 채용하려는 마을 능길 동신 에 대해서- ( , )

도 자부담 비율을 대폭 상향

기존의 일률적인 자부담에서 탈피하여 마을간사 마을사무장 산촌매니- 10% , ,

저 등 채용기간 미근무 기간 포함 이 총 년차 이상인 마을에 대해서는 연( ) 6

차적 자부담율 대폭 상향 조정

마을간사 보조율 차등제도 도입 시에 년차 이상으로 마을사무장 및 산촌매- 6

니저가 배치된 마을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 년에 차등제도를 시범 운2011

영 후 매년 상향 조정하면서 단계적으로 독립하는 방향으로 지속적 유도

사업시행계획 마을 선정 기준 및 지원4. 1 :

가 지. 급처 마을위원장 계좌입금: ( )

나 지원금액. 간사 인당 원보조 원 마을 원: 1 1,200,000 ( 1,080,000 ,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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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이상 마을의 경우 마을 자부담 만원 적용1) 6 30% (36 )

향후 연차별로 자부담 비율 증가 예정2)

다. 마을 의무 사항

1) 마을 자부담 매월 원 부담주택 임대 등 탄력적 운영: 120,000 ( )

별도 통장 개설 및 계좌 이체 의무- ( )

마을간사 사무공간 및 시설 제공 컴퓨터 등 사무기기 비치2) :

마을간사 숙박공간 소개 마을 내부 협의를 통해 사전 확보3) :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에 가입하고 정관 및 결정사항 이행4)

상기 내용에 대한 마을회의 개최 및 합의 필요-

5) 기타 권장사항 마을간사 활동비 등 인센티브 지원 유류비 사무비품비 등: ( , )

라. 진안군마을만들기 지구협의회 사무국장의 경우도 마을간사에 준하여 적용

사업시행계획 마을간사 채용5. 2 :

가 마. 을간사의 채용 구분

현 마을간사의 우선권 제공1)

년 월 일자로 계약 만료되는 마을간사 중에서 본인이 근무를 계- 2010 12 31

속 희망하고 또 마을에서도 희망하는 경우에 협약 갱신을 통해 우선권을,

제공하여 채용 이 경우 부터 업무 개시. 2011.1.1.

- 단 마을주민의 이상 찬성을 표시하는 서명과 회의록 첨부 필요, 70%

그 외 마을간사는 공고 절차에 의한 심사를 통해 채용2)

- 기존 마을간사 및 대상 지구는 별도 행정 대행절차에 의거 추진

나 마. 을간사 대상자 요건 자격요건( )

공통 조건1)

지방공무원법 제 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 31 ,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중 업무개시일 현재 만, (2011. 3. 1)

세 이상 이전 인 자로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자19 (1991.2.28 )

채용 우대 조건2)

귀향자 및 농업 관련 기관 단체 근무경력자-

전문기관 단체에서 귀농 귀촌 교육을 이수한 자-

공고일 이전 진안군 관외 거주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위에 예시된 주요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격증 소지자-

사업시행계획 마을간사 역할 및 근무6. 3 :

가 주. 요 임무 역할 대 의무사항(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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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이주 이후 귀농 귀촌 정책(5)

농사 짓지 않는 귀농 귀촌인의 중요성1)

마을만들기는 각자의 역할이 모두 살아있는 즉 모든 직업 직능 군이 활발히, ( )

작동하여 자립 가능한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을 되살려내자는 취지의 운동이

다 그러므로 귀농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법에도 없는 시골에. “

가면 농사나 지어야 한다 는 강박관념에서 얼른 벗어나야 한다 또 귀농인을” . ,

맞아들이는 기존 주민들도 자기와 다른 일을 하는 도시출신 귀농자들을 행동

양태가 다르다고 하여 마냥 백안시하기만 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 마을에 필요한 기능을 담당해 줄 고마운 사람이라는 시각,

으로 바라보아 줄 때 마을만들기는 시작된다.

마을만들기의 핵심 성공요인의 하나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외부 인재의

유입이다 외부 인재는 단지 격감해버린 인구의 보충이라는 차원에서만 고려되.

어야 할 문제는 아니다 환경 에는 자연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도 포함된. ‘ ’

다 즉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예컨대 교육 문화 예술 복지. , , , , , ,

교통 향락 등 도시에서는 넘치게 누리는 사회적 환경이 농촌에는 지나치게 모,

자란다 또 농업과 농업인을 둘러싼 직접적인 보조수단 즉 농가 소득향상과. , ,

직결되는 포장이나 가공 저장 판매 직거래 네트워크 농촌관광과 같은 차, , , , 2, 3

산업 등을 담당해 줄 민간부문의 일꾼사업체를 포함하여 은 턱없이 부족하다( ) .

마을 사무 및 기록 관리 공동시설물 관리1) ,

마을신문 매월 회 발행 마을내 대화와 소통 활성화2) 1 :

마을농특산물 상품 개발 및 직거래 상설매장 유통 활동3)

각종 교육 참가 공문서 서류 발급 간사회의격주 회 참가 등4) , , ( 1 )

나 급. 여의 지급 절차

마을간사에 대한 급여는 매월 정액제로 마을위원장 지급계좌에 매 익월1) 7

일 이전에 입금 당일이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전일에 지급.

마을 위원장은 마을간사 급여용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업무 개시 이전에2)

통장 사본을 행정에 제출해야 함 의무사항( )

매월 정해진 날 근무 익월 일 사이 에 계좌 이체로 마을간사 통장에3) ( 1~7 )

입금하도록 함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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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이상 마을의 경우 마을 자부담 만원 적용1) 6 30% (36 )

향후 연차별로 자부담 비율 증가 예정2)

다. 마을 의무 사항

1) 마을 자부담 매월 원 부담주택 임대 등 탄력적 운영: 120,000 ( )

별도 통장 개설 및 계좌 이체 의무- ( )

마을간사 사무공간 및 시설 제공 컴퓨터 등 사무기기 비치2) :

마을간사 숙박공간 소개 마을 내부 협의를 통해 사전 확보3) :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에 가입하고 정관 및 결정사항 이행4)

상기 내용에 대한 마을회의 개최 및 합의 필요-

5) 기타 권장사항 마을간사 활동비 등 인센티브 지원 유류비 사무비품비 등: ( , )

라. 진안군마을만들기 지구협의회 사무국장의 경우도 마을간사에 준하여 적용

사업시행계획 마을간사 채용5. 2 :

가 마. 을간사의 채용 구분

현 마을간사의 우선권 제공1)

년 월 일자로 계약 만료되는 마을간사 중에서 본인이 근무를 계- 2010 12 31

속 희망하고 또 마을에서도 희망하는 경우에 협약 갱신을 통해 우선권을,

제공하여 채용 이 경우 부터 업무 개시. 2011.1.1.

- 단 마을주민의 이상 찬성을 표시하는 서명과 회의록 첨부 필요, 70%

그 외 마을간사는 공고 절차에 의한 심사를 통해 채용2)

- 기존 마을간사 및 대상 지구는 별도 행정 대행절차에 의거 추진

나 마. 을간사 대상자 요건 자격요건( )

공통 조건1)

지방공무원법 제 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 31 ,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중 업무개시일 현재 만, (2011. 3. 1)

세 이상 이전 인 자로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자19 (1991.2.28 )

채용 우대 조건2)

귀향자 및 농업 관련 기관 단체 근무경력자-

전문기관 단체에서 귀농 귀촌 교육을 이수한 자-

공고일 이전 진안군 관외 거주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위에 예시된 주요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격증 소지자-

사업시행계획 마을간사 역할 및 근무6. 3 :

가 주. 요 임무 역할 대 의무사항(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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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이주 이후 귀농 귀촌 정책(5)

농사 짓지 않는 귀농 귀촌인의 중요성1)

마을만들기는 각자의 역할이 모두 살아있는 즉 모든 직업 직능 군이 활발히, ( )

작동하여 자립 가능한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을 되살려내자는 취지의 운동이

다 그러므로 귀농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법에도 없는 시골에. “

가면 농사나 지어야 한다 는 강박관념에서 얼른 벗어나야 한다 또 귀농인을” . ,

맞아들이는 기존 주민들도 자기와 다른 일을 하는 도시출신 귀농자들을 행동

양태가 다르다고 하여 마냥 백안시하기만 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 마을에 필요한 기능을 담당해 줄 고마운 사람이라는 시각,

으로 바라보아 줄 때 마을만들기는 시작된다.

마을만들기의 핵심 성공요인의 하나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외부 인재의

유입이다 외부 인재는 단지 격감해버린 인구의 보충이라는 차원에서만 고려되.

어야 할 문제는 아니다 환경 에는 자연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도 포함된. ‘ ’

다 즉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예컨대 교육 문화 예술 복지. , , , , , ,

교통 향락 등 도시에서는 넘치게 누리는 사회적 환경이 농촌에는 지나치게 모,

자란다 또 농업과 농업인을 둘러싼 직접적인 보조수단 즉 농가 소득향상과. , ,

직결되는 포장이나 가공 저장 판매 직거래 네트워크 농촌관광과 같은 차, , , , 2, 3

산업 등을 담당해 줄 민간부문의 일꾼사업체를 포함하여 은 턱없이 부족하다( ) .

마을 사무 및 기록 관리 공동시설물 관리1) ,

마을신문 매월 회 발행 마을내 대화와 소통 활성화2) 1 :

마을농특산물 상품 개발 및 직거래 상설매장 유통 활동3)

각종 교육 참가 공문서 서류 발급 간사회의격주 회 참가 등4) , , ( 1 )

나 급. 여의 지급 절차

마을간사에 대한 급여는 매월 정액제로 마을위원장 지급계좌에 매 익월1) 7

일 이전에 입금 당일이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전일에 지급.

마을 위원장은 마을간사 급여용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업무 개시 이전에2)

통장 사본을 행정에 제출해야 함 의무사항( )

매월 정해진 날 근무 익월 일 사이 에 계좌 이체로 마을간사 통장에3) ( 1~7 )

입금하도록 함 의무사항( )



제 3절 귀농 귀촌 지원 정책

79

그뿐 아니라 경제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우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농어촌

정서의 회복 자연환경의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속자원의 복원 등에 이르, ,

기까지 농업 외에도 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다 원래부터 가졌던 농촌의 다원, .

적 가치가 제대로 회복되고 다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농가소득의 향

상도 기대할 수 있다 진안군의 경우는 일찍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여러 방면.

에서 재능을 가진 귀농 귀촌인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이는 곧 귀농 귀촌인을 마을만들기의 동반자 협력자 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 )’

의미이기도 하다 차 산업 차 산업도 국민총생산을 구성하는 훌륭한 생산이. 2 , 3

며 일 이다 교육문화산업은 젊은 층의 이농방지와 귀농의향에 결정적으로 기‘ ’ .

능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이며 더구나 자부심을 잃은 기존 농민들,

에게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정서 복원과

민속전통문화의 계승 등은 어떤 인프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는 행정만일까?

아니다 행정 내부에는 이런 다양한 일을 해 낼 전문 인력이 적으며 순환보직.

제라는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년 년 년 지속적으로 추진되지도 않는다5 , 10 , 20 .

게다가 단기성과 위주 또는 소득향상과 같이 직접적으로 유효한 부문에만 중

점 투자하는 경향 등으로 인해 효율성과 생산성이 가시적이지 않은 부문에는

투자를 꺼린다 민간이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지속적이다 행. .

정은 과도한 의견제시나 간섭을 자제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지원만 해 주면

된다 이것은 마을만들기의 또 하나의 핵심인 주민자치 역량 배양이라는 차원.

에서도 동일선상에 있는 원칙이다.

귀농 귀촌인의 농촌창업 및 지역사회기여활동 지원사업2)

귀농 귀촌인이 농촌과 농업인을 돕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진안군은 적절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다만 귀농 귀촌 지원정책의 대 원칙에서 언급한 것처. 5

럼 과도한 금전적 지원은 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고 귀

농인의 활동의지를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어느 지자체보다 먼저 선구적으. ,

로 도입한 이른바 귀농 귀촌인의 농촌창업 및 지역사회기여활동 지원사업‘ ’

이 그것인데 대상이 되는 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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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인의 농촌창업 및 지역사회기여활동 지원 사업

사업 개요1.

사업목적 귀농 귀촌인이 현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농촌에 새로운 창:

업을 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농상

생의 더불어 발전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추진방향

귀농 귀촌인의 현재 역량을 바탕으로 개인 또는 그룹을 형성하여 새로운-

창업을 시도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 적절한 예산을 지원

개인보다 그룹 활동을 우선 지원하여 프로그램의 책임성을 제고-

귀농 귀촌인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사례로 육성-

지원내용 귀농 귀촌인의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농촌창업이나 지:

역사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

개년 예산 총 백만 원 년 백만 원 년 백만 원 년3 : 100 (2010 : 40 , 2011 : 30 , 2012 :

백만 원30 )

사업 신청자격2.

진안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년 이내로 현재까지 주소를 두며 실질적으로10

진안에 거주하는 귀농 귀촌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우대함

인 이상의 그룹으로 신청하고 귀농 귀촌인이 아닌 자를 포함하는 경우- 3

신청인 대표 이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

군 또는 유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창업관련 교육 이수자 또는 교-

육중인 자

지원내용 및 조건

귀농 귀촌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기초로 새로운 분야의 창업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습 및 행사 진행 시제품 제작 각종 서비스, ,

제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예산 지원 분야-

강사비 본인 포함 견학 시제품 제작 각종 교재 및 물품 구입 임대 등( ), , , ,

식대 다과 등의 소모성 경비는 제외,

지원방법 심사를 통한 공모형태- :

지원조건-

총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천원을 상한으로 차등 지원3 10,000

인 프로그램 지원 원칙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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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 아니라 경제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우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농어촌

정서의 회복 자연환경의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속자원의 복원 등에 이르, ,

기까지 농업 외에도 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다 원래부터 가졌던 농촌의 다원, .

적 가치가 제대로 회복되고 다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농가소득의 향

상도 기대할 수 있다 진안군의 경우는 일찍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여러 방면.

에서 재능을 가진 귀농 귀촌인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이는 곧 귀농 귀촌인을 마을만들기의 동반자 협력자 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 )’

의미이기도 하다 차 산업 차 산업도 국민총생산을 구성하는 훌륭한 생산이. 2 , 3

며 일 이다 교육문화산업은 젊은 층의 이농방지와 귀농의향에 결정적으로 기‘ ’ .

능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이며 더구나 자부심을 잃은 기존 농민들,

에게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정서 복원과

민속전통문화의 계승 등은 어떤 인프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는 행정만일까?

아니다 행정 내부에는 이런 다양한 일을 해 낼 전문 인력이 적으며 순환보직.

제라는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년 년 년 지속적으로 추진되지도 않는다5 , 10 , 20 .

게다가 단기성과 위주 또는 소득향상과 같이 직접적으로 유효한 부문에만 중

점 투자하는 경향 등으로 인해 효율성과 생산성이 가시적이지 않은 부문에는

투자를 꺼린다 민간이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지속적이다 행. .

정은 과도한 의견제시나 간섭을 자제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지원만 해 주면

된다 이것은 마을만들기의 또 하나의 핵심인 주민자치 역량 배양이라는 차원.

에서도 동일선상에 있는 원칙이다.

귀농 귀촌인의 농촌창업 및 지역사회기여활동 지원사업2)

귀농 귀촌인이 농촌과 농업인을 돕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진안군은 적절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다만 귀농 귀촌 지원정책의 대 원칙에서 언급한 것처. 5

럼 과도한 금전적 지원은 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고 귀

농인의 활동의지를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어느 지자체보다 먼저 선구적으. ,

로 도입한 이른바 귀농 귀촌인의 농촌창업 및 지역사회기여활동 지원사업‘ ’

이 그것인데 대상이 되는 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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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인의 농촌창업 및 지역사회기여활동 지원 사업

사업 개요1.

사업목적 귀농 귀촌인이 현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농촌에 새로운 창:

업을 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농상

생의 더불어 발전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추진방향

귀농 귀촌인의 현재 역량을 바탕으로 개인 또는 그룹을 형성하여 새로운-

창업을 시도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 적절한 예산을 지원

개인보다 그룹 활동을 우선 지원하여 프로그램의 책임성을 제고-

귀농 귀촌인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사례로 육성-

지원내용 귀농 귀촌인의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농촌창업이나 지:

역사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

개년 예산 총 백만 원 년 백만 원 년 백만 원 년3 : 100 (2010 : 40 , 2011 : 30 , 2012 :

백만 원30 )

사업 신청자격2.

진안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년 이내로 현재까지 주소를 두며 실질적으로10

진안에 거주하는 귀농 귀촌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우대함

인 이상의 그룹으로 신청하고 귀농 귀촌인이 아닌 자를 포함하는 경우- 3

신청인 대표 이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

군 또는 유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창업관련 교육 이수자 또는 교-

육중인 자

지원내용 및 조건

귀농 귀촌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기초로 새로운 분야의 창업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습 및 행사 진행 시제품 제작 각종 서비스, ,

제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예산 지원 분야-

강사비 본인 포함 견학 시제품 제작 각종 교재 및 물품 구입 임대 등( ), , , ,

식대 다과 등의 소모성 경비는 제외,

지원방법 심사를 통한 공모형태- :

지원조건-

총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천원을 상한으로 차등 지원3 10,000

인 프로그램 지원 원칙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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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귀농 귀촌지원조례의 검토3.

주요 지원 분야3. 예시( )

- 농업 분야 농산물 신상품 및 적용사례 개발 도농교류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

시범행사 진행 직거래 조직 설립 및 유통망 구축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과, ,

시범사업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 개발과 시연회 개최 국도변 직거래 장터 시, ,

범운영 유기농 교육농장 운영 전통종자 발굴 및 보존 관련 활동 등, ,

교육 분야 산촌유학 지역농업 교과서 개발 학교 내 학습용 텃밭 운영 학- : , , ,

교급식 개선 방과후 공부방 운영 소외지역 찾아가는 교육 외국어 독서지도, , ( ,

등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 분야 청소년 문화기획자 양성 소외지역 영화 등 서비스 제공 공공- : , ,

미술 프로그램 운영 전통 공예품 제작 전승 지역관광 등 기능성 지도, - , ( )地圖

제작 풍물 지도 천체관측 행사 진행 인터넷 소설 연재 각종 지역자, ( ), , ,指導

원 발굴 조사 및 구축 예 마을 숲 마을정자 옛길 옹기가마터 서낭DB ( : , , , ,

당 돌탑 등 등, )

복지 분야 스포츠 마사지 호스피스 활동 노인 이 미용 서비스 제공 마- : , , ,

을회관 앞마당 및 공공시설 조경 서비스 요가 및 명상 지도 전통놀이 복원, ,

및 시범 노인 한글 지도 다문화가정 지원활동 대안적 예방의학 보급 등, , ,

기타 분야 생태건축 연구 및 시범 지역화폐 연구 및 시범활동 펜션 카- : , ,

페 찻집 등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마을신문 제작 등,

조

례

명

진안군 귀농 귀촌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5.31 1869

관리책임부서 아토피전략산업과:

목

적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 및 촌을 연계하는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4 ,

지역사회의 화합 등을 위하고 도시민 귀농 귀촌 희망자 유치 및 안정된 정착을 활성

화하기 위한 군의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

법

령

위

임

농업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호에“ ” ( “ ” ) 3 1

따른 산업

주

요

내

귀농 귀촌 지원 이란“ ”❑

도시민의 귀농 귀촌을 활성화하고 우리 군 귀농 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

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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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4.

진안군은 년부터 귀농 귀촌사업을 가장 먼저 시도하여 현재까지 지속2006

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

용

가 귀. 농 귀촌 관련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나 귀농 귀촌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다 귀농 귀촌인과 주민과의 화합과 융화.

라 귀농 귀촌인의 농촌 창업과 지역사회 기여활동 지원.

마 귀농 귀촌인 대상의 예산 지원.

바 귀농 귀촌인이 각종 사업과 행정적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

는 지원 등

귀농 귀촌정책위원회❑

❍ 귀농 귀촌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귀농 귀촌협회❑

❍ 귀농 귀촌협회 설치 및 구성

재정 지원 및 사업❑

❍ 협회에 대한 지원

귀농 귀촌 지원사업❍

귀농❍ 귀촌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

원

정

책

지자체의 지원체계 정비❑

❍ 진안군 등은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통해 로컬푸드 판매와 도농교류 사업 등을 진

행하며 여기에 다양한 경험을 지닌 귀농귀촌인들이 참여·

진안군 귀농지원행정종합시스템구축❑

❍ 사업목적 및 개요

고령화 과소화 인력부족으로 인한 지역 침체와 귀농에 대한 수요증대에 발맞춘- , ,

귀농 귀촌인들의 연착륙과 이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 수행한 업무의 내용

귀농- 귀촌 활성화 센터 설립

귀농 귀촌- 정책 수립

❍ 사용자수

효과 도- : 시민 유치프로그림 지원 공모사업선정 농림부 정주지원과( )

주❍ 요적용기술

진안군- 귀농 귀촌 활성화 종합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조직( , )

귀농 귀촌 활성화 센터 조직 및 운영계획 수립-

귀농 귀촌- 대 정채과제와 대 세부사업계획 수립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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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귀농 귀촌지원조례의 검토3.

주요 지원 분야3. 예시( )

- 농업 분야 농산물 신상품 및 적용사례 개발 도농교류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

시범행사 진행 직거래 조직 설립 및 유통망 구축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과, ,

시범사업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 개발과 시연회 개최 국도변 직거래 장터 시, ,

범운영 유기농 교육농장 운영 전통종자 발굴 및 보존 관련 활동 등, ,

교육 분야 산촌유학 지역농업 교과서 개발 학교 내 학습용 텃밭 운영 학- : , , ,

교급식 개선 방과후 공부방 운영 소외지역 찾아가는 교육 외국어 독서지도, , ( ,

등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 분야 청소년 문화기획자 양성 소외지역 영화 등 서비스 제공 공공- : , ,

미술 프로그램 운영 전통 공예품 제작 전승 지역관광 등 기능성 지도, - , ( )地圖

제작 풍물 지도 천체관측 행사 진행 인터넷 소설 연재 각종 지역자, ( ), , ,指導

원 발굴 조사 및 구축 예 마을 숲 마을정자 옛길 옹기가마터 서낭DB ( : , , , ,

당 돌탑 등 등, )

복지 분야 스포츠 마사지 호스피스 활동 노인 이 미용 서비스 제공 마- : , , ,

을회관 앞마당 및 공공시설 조경 서비스 요가 및 명상 지도 전통놀이 복원, ,

및 시범 노인 한글 지도 다문화가정 지원활동 대안적 예방의학 보급 등, , ,

기타 분야 생태건축 연구 및 시범 지역화폐 연구 및 시범활동 펜션 카- : , ,

페 찻집 등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마을신문 제작 등,

조

례

명

진안군 귀농 귀촌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5.31 1869

관리책임부서 아토피전략산업과:

목

적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 및 촌을 연계하는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4 ,

지역사회의 화합 등을 위하고 도시민 귀농 귀촌 희망자 유치 및 안정된 정착을 활성

화하기 위한 군의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

법

령

위

임

농업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호에“ ” ( “ ” ) 3 1

따른 산업

주

요

내

귀농 귀촌 지원 이란“ ”❑

도시민의 귀농 귀촌을 활성화하고 우리 군 귀농 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

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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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4.

진안군은 년부터 귀농 귀촌사업을 가장 먼저 시도하여 현재까지 지속2006

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

용

가 귀. 농 귀촌 관련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나 귀농 귀촌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다 귀농 귀촌인과 주민과의 화합과 융화.

라 귀농 귀촌인의 농촌 창업과 지역사회 기여활동 지원.

마 귀농 귀촌인 대상의 예산 지원.

바 귀농 귀촌인이 각종 사업과 행정적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

는 지원 등

귀농 귀촌정책위원회❑

❍ 귀농 귀촌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귀농 귀촌협회❑

❍ 귀농 귀촌협회 설치 및 구성

재정 지원 및 사업❑

❍ 협회에 대한 지원

귀농 귀촌 지원사업❍

귀농❍ 귀촌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

원

정

책

지자체의 지원체계 정비❑

❍ 진안군 등은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통해 로컬푸드 판매와 도농교류 사업 등을 진

행하며 여기에 다양한 경험을 지닌 귀농귀촌인들이 참여·

진안군 귀농지원행정종합시스템구축❑

❍ 사업목적 및 개요

고령화 과소화 인력부족으로 인한 지역 침체와 귀농에 대한 수요증대에 발맞춘- , ,

귀농 귀촌인들의 연착륙과 이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 수행한 업무의 내용

귀농- 귀촌 활성화 센터 설립

귀농 귀촌- 정책 수립

❍ 사용자수

효과 도- : 시민 유치프로그림 지원 공모사업선정 농림부 정주지원과( )

주❍ 요적용기술

진안군- 귀농 귀촌 활성화 종합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조직( , )

귀농 귀촌 활성화 센터 조직 및 운영계획 수립-

귀농 귀촌- 대 정채과제와 대 세부사업계획 수립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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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자체 수준에서 귀농 귀촌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진안군의 사례를 통

해 주목해야 할 시사점을 정책의 목표 원친과 전략 정책수단 프로그램 추진, , ( ),

체계 등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기초지자체에 있어서 귀농 귀촌정책이 지역발전의 목표 수단의 연쇄, -

상에서 제 위치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초(end-means chain) . ,

지자체의 귀농 귀촌정책은 농촌사회의 다원화 농촌경제활동의 다각화 지역“ , ,

공동체의 유지 활성화 등 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사회 유지 또는 활” “

성화 라는 정책목표를 구성하는 수단적 하위 목표의 위치에 두어야 할 것이” ( )

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 하위 또는 동일 레벨의 관련 정책수단들이 유기적으로. ·

연계되어 정책의 효과와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시 군의 귀농 귀촌정책의 목표가 귀농 귀촌인구의 증가 자체에 그치고“ ” ,

그에 따라 정책수단도 도시민 유치와 정착 촉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진안군 귀농 귀촌정책은 농촌살리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의 일환으“ , ”

로 시작되었다 구자인 박사의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40) 진안군에서는 귀

농 귀촌 인구를 늘리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 증대 에 있었고 이를 위해 귀농 귀촌인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하” ,

게 하며 다른 관련 지역발전 정책수단들과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하였는,

가를 알 수 있으며 정책의 진행과정에서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와 정책내용,

의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다.

둘째 귀농 귀촌 정책목표 설정이 합리적이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원칙 전,

략과 정책수단도 적절해야 한다 진안군의 귀농 번지 진안의 대 원칙 즉. 1 5 , “

이미 귀농 귀촌해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생각 집토끼 지키기 귀농 귀촌( ),

하려는 도시민의 전문성을 존중 농촌의 파이 키우기 직접적인 현금 보조( ),

40) 교육 문화 예술 복지 교통 향락 등 도시에서는 넘치게 누리는 사회적 환경이“ , , , , , 농촌에는 지나치게

모자란다 또 농업과 농업인을 둘러싼 직접적인 보조수단 즉 농가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포장이나 가공. , , ,

저장 판매 직거래 네트워크 농촌관광과 같은 차 산업 등을 담당해 줄 민간부문의 일꾼사업체를 포, , , 2, 3 (

함하여은 턱없이 부족하다) . 그뿐 아니라 경제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우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농어

촌 정서의 회복 자연환경의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속자원의 복원 등에 이르기까지 농업 외에도, , ,

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다 원래부터 가졌던 농촌의 다원적 가치가 제대로 회복되고 다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농가소득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진안군의 경우는 일찍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여러 방면에서 재능을 가진 귀농 귀촌인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이는 곧 귀농,

귀촌인을 마을만들기의 동반자 협력자 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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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제 지역주민과 갈등 회피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중시 귀농 귀촌인을( ), (

환영하는 풍토 조성 일시적인 지원이나 이벤트성 행사보다 귀농 귀촌 지),

원 시스템 구축 중장기 시스템 구축 지향 등은 귀농 귀촌인과 농촌 주민이( )”

힘을 합쳐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삶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를 지‘ ’, ‘ ’

향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다.

이와 함께 귀농 귀촌 정책수단과 관련 정책수단들과의 융 복합 또는 연계,

가 필요하다 이는 귀농 귀촌인구의 향촌이동 촉진과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인이 농촌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농촌지역사회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귀농 귀촌.

정책과 농촌경제활동 다각화 사회적 일자리 확대 전문적 일자리 확대 등의, ,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마을사무장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지역농. , , ,

산물 가공 및 유통 도농교류 지역문화자원 활용 의료협동조합 녹색환경 등, , , ,

의 사회적 일자리 등과 전문직 종사자의 유입기반 확대 등이 있다.

셋째 귀농 귀촌 지원에 있어서 지자체 내부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및 행,

정과 민간의 대등하고도 유기적인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지자체 내부에서는 귀농 귀촌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개,

인의 역량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을 수 있는 효과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의 지자체들은 다양한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

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여러 정책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각.

실과에서 분산되어 추진되는 것을 한데 모아 귀농 귀촌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

로 실행할 수 있는 단위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귀농 관련 사업을 현장에서 추진할 때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단체

가 참여하도록 길을 열고 장려해야 한다 귀농 귀촌 관련 업무 담당 부서와.

파트너십을 이루는 사업 실행조직으로서 진안군의 뿌리협회‘ ’41) 서천군의 귀, ‘

농인협회 남원시의 도시민유치협의회 등과 같은 형태의 민간활동 조직을’, ‘ ’

형성할 필요가 있다.

41) 진안군 뿌리협회는 귀농 귀촌인 상담을 위한 전담창구 역할 협회지 발간 사회적 일, , 자리 제공 각,

종 정보 수집 정리 귀농 번지 홈페이지 운영 등의 활동과 함께 자연환경 보전과 에너지 절약 등의 환경, 1 ,

운동 제비관찰 프로젝트 참여 불 끄고 별 켜기 운동 주도 농촌정서 복원활동 토종씨앗 보전운동과 소농, , ’ , ,

운동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小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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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자체 수준에서 귀농 귀촌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진안군의 사례를 통

해 주목해야 할 시사점을 정책의 목표 원친과 전략 정책수단 프로그램 추진, , ( ),

체계 등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기초지자체에 있어서 귀농 귀촌정책이 지역발전의 목표 수단의 연쇄, -

상에서 제 위치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초(end-means chain) . ,

지자체의 귀농 귀촌정책은 농촌사회의 다원화 농촌경제활동의 다각화 지역“ , ,

공동체의 유지 활성화 등 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사회 유지 또는 활” “

성화 라는 정책목표를 구성하는 수단적 하위 목표의 위치에 두어야 할 것이” ( )

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 하위 또는 동일 레벨의 관련 정책수단들이 유기적으로. ·

연계되어 정책의 효과와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시 군의 귀농 귀촌정책의 목표가 귀농 귀촌인구의 증가 자체에 그치고“ ” ,

그에 따라 정책수단도 도시민 유치와 정착 촉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진안군 귀농 귀촌정책은 농촌살리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의 일환으“ , ”

로 시작되었다 구자인 박사의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40) 진안군에서는 귀

농 귀촌 인구를 늘리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 증대 에 있었고 이를 위해 귀농 귀촌인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하” ,

게 하며 다른 관련 지역발전 정책수단들과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하였는,

가를 알 수 있으며 정책의 진행과정에서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와 정책내용,

의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다.

둘째 귀농 귀촌 정책목표 설정이 합리적이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원칙 전,

략과 정책수단도 적절해야 한다 진안군의 귀농 번지 진안의 대 원칙 즉. 1 5 , “

이미 귀농 귀촌해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생각 집토끼 지키기 귀농 귀촌( ),

하려는 도시민의 전문성을 존중 농촌의 파이 키우기 직접적인 현금 보조( ),

40) 교육 문화 예술 복지 교통 향락 등 도시에서는 넘치게 누리는 사회적 환경이“ , , , , , 농촌에는 지나치게

모자란다 또 농업과 농업인을 둘러싼 직접적인 보조수단 즉 농가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포장이나 가공. , , ,

저장 판매 직거래 네트워크 농촌관광과 같은 차 산업 등을 담당해 줄 민간부문의 일꾼사업체를 포, , , 2, 3 (

함하여은 턱없이 부족하다) . 그뿐 아니라 경제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우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농어

촌 정서의 회복 자연환경의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속자원의 복원 등에 이르기까지 농업 외에도, , ,

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다 원래부터 가졌던 농촌의 다원적 가치가 제대로 회복되고 다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농가소득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진안군의 경우는 일찍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여러 방면에서 재능을 가진 귀농 귀촌인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이는 곧 귀농,

귀촌인을 마을만들기의 동반자 협력자 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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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제 지역주민과 갈등 회피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중시 귀농 귀촌인을( ), (

환영하는 풍토 조성 일시적인 지원이나 이벤트성 행사보다 귀농 귀촌 지),

원 시스템 구축 중장기 시스템 구축 지향 등은 귀농 귀촌인과 농촌 주민이( )”

힘을 합쳐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삶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를 지‘ ’, ‘ ’

향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다.

이와 함께 귀농 귀촌 정책수단과 관련 정책수단들과의 융 복합 또는 연계,

가 필요하다 이는 귀농 귀촌인구의 향촌이동 촉진과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인이 농촌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농촌지역사회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귀농 귀촌.

정책과 농촌경제활동 다각화 사회적 일자리 확대 전문적 일자리 확대 등의, ,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마을사무장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지역농. , , ,

산물 가공 및 유통 도농교류 지역문화자원 활용 의료협동조합 녹색환경 등, , , ,

의 사회적 일자리 등과 전문직 종사자의 유입기반 확대 등이 있다.

셋째 귀농 귀촌 지원에 있어서 지자체 내부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및 행,

정과 민간의 대등하고도 유기적인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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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여러 정책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각.

실과에서 분산되어 추진되는 것을 한데 모아 귀농 귀촌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

로 실행할 수 있는 단위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귀농 관련 사업을 현장에서 추진할 때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단체

가 참여하도록 길을 열고 장려해야 한다 귀농 귀촌 관련 업무 담당 부서와.

파트너십을 이루는 사업 실행조직으로서 진안군의 뿌리협회‘ ’41) 서천군의 귀, ‘

농인협회 남원시의 도시민유치협의회 등과 같은 형태의 민간활동 조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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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진안군 뿌리협회는 귀농 귀촌인 상담을 위한 전담창구 역할 협회지 발간 사회적 일, , 자리 제공 각,

종 정보 수집 정리 귀농 번지 홈페이지 운영 등의 활동과 함께 자연환경 보전과 에너지 절약 등의 환경, 1 ,

운동 제비관찰 프로젝트 참여 불 끄고 별 켜기 운동 주도 농촌정서 복원활동 토종씨앗 보전운동과 소농, , ’ , ,

운동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小農



제 4절 귀농 귀촌 지원 법제

85

넷째 귀농 귀촌의 유형과 특성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지역사회에의 영향, , ,

등과 같이 귀농 귀촌정책의 형성 추진의 기반이 되는 귀농 귀촌과 관련 기

초조사 자료가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지속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 .

한 농어촌 이주의향을 지닌 도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물색할 수 있,

도록 통합적인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섯째 귀농 귀촌에 대한 개념의 확대 정립과 그에 기초한 지속적인 통계,

자료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귀농 귀촌을 국가적 정책 아젠다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귀촌인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

개념 정립 작업은 귀농 귀촌에 따른 제 현상 파악 및 문제의 진단과 정책적

처방으로 유효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섯째 앞으로의 귀농 귀촌 정책 추진은 농림수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부처와 농촌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다른 부.

처의 정책 사업도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 귀촌정책의 꾸러미 속에 포함되거

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추진체계 또는 거버넌스를 구축하,

고 예산과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제 4 절 귀농 귀촌 지원 법제

귀농 귀촌 지원의 법적 근거.

헌법적 근거1.

귀농 귀촌 정책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직접적 근거조항과 간접적 근거

조항으로 나누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직접적 근거는 국가의 농어업 육성의무.

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조가 될 것이고 간접적 근거는 국가의 경제에123 ,

관한 규제와 조정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 조 제 항과 국토의 균형개발에119 2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가 될 것이다120 2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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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근거(1)

귀농 귀촌 정책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헌법조항은 제 조일 것이다123 .

헌법 제 조의 목적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123 .

헌법 제 조는 농수산업정책 지역적 경제촉진과 중소기업정책의 필요성“ 123 ,

을 구체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지역간의 경제적 차이를 조정하고 국민경제적, ,

이유에서 일정 경제부문이 변화한 시장조건에 적응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경쟁에서의 상이한 조건을 수정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이,

나 일정 경제부문을 지원할 국가의 과제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가 보조금.

이나 세제상의 혜택 등을 통하여 시장의 형성과정에 지역적으로 또는 경제부

문별로 관여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국가의 지원조치에 의하여 조정된,

새로운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제 조의 목적이123

다 .”42)

즉 헌법 제 조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농업, 123

과 어업을 보호육성하고 그에 종사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

지역간 경제의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국민수혜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

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 ·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

야 한다 헌법 제 조 제 항 경제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수혜업종인 농( 123 1 ).

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 어촌종합개발을 통해 국가적 지원을 체계화하도록 했다 귀.

농 귀촌정책은 농 어촌종합개발 및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제 조 제 항은 귀농 귀촌정책의 헌법적 근거라고 볼 수 있다123 1 .

그리고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동조 제 항 헌법상 지역경제 육성의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2 ).

같이 판시하고 있다.

42) 헌재 헌가1996.12.26. 9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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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지원의 법적 근거.

헌법적 근거1.

귀농 귀촌 정책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직접적 근거조항과 간접적 근거

조항으로 나누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직접적 근거는 국가의 농어업 육성의무.

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조가 될 것이고 간접적 근거는 국가의 경제에123 ,

관한 규제와 조정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 조 제 항과 국토의 균형개발에119 2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가 될 것이다120 2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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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근거(1)

귀농 귀촌 정책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헌법조항은 제 조일 것이다123 .

헌법 제 조의 목적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123 .

헌법 제 조는 농수산업정책 지역적 경제촉진과 중소기업정책의 필요성“ 123 ,

을 구체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지역간의 경제적 차이를 조정하고 국민경제적, ,

이유에서 일정 경제부문이 변화한 시장조건에 적응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경쟁에서의 상이한 조건을 수정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이,

나 일정 경제부문을 지원할 국가의 과제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가 보조금.

이나 세제상의 혜택 등을 통하여 시장의 형성과정에 지역적으로 또는 경제부

문별로 관여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국가의 지원조치에 의하여 조정된,

새로운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제 조의 목적이123

다 .”42)

즉 헌법 제 조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농업, 123

과 어업을 보호육성하고 그에 종사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

지역간 경제의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국민수혜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

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 ·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

야 한다 헌법 제 조 제 항 경제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수혜업종인 농( 123 1 ).

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 어촌종합개발을 통해 국가적 지원을 체계화하도록 했다 귀.

농 귀촌정책은 농 어촌종합개발 및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제 조 제 항은 귀농 귀촌정책의 헌법적 근거라고 볼 수 있다123 1 .

그리고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동조 제 항 헌법상 지역경제 육성의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2 ).

같이 판시하고 있다.

42) 헌재 헌가1996.12.26. 9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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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조가 규정한 지역경제육성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지역간의 경“ 123

제적 불균형의 축소에 있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이 지역적.

경제구조에 있어서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헌법 제 조 제 항123 1, 4, 5

에서 경제력이 일반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인 농어촌 지역과 농어업 경제부문·

에 대한 보호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의 육성 의 목표는 경제적· . “ ”

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민이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경제력이 강한 지

역으로 이주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아니되고 그의 거주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일반정책적인 고려에 따른 것이기

도 하다 이로써 국가지역정책은 농어촌의 이주현상과 대도시에로의 지나친. ·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인구분산을 이루게 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경제성장과 안정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

국적으로 균형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정책적 목표를 촉, ,

진토록 하는데 있다 .”43)

이처럼 헌법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 생활의 경제적 환경과 여건을

균등하게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정에서 지역간의 균형이 심각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지역경제를 육성

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귀농 귀촌정책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귀농 귀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지원을 확대할 의무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동조 제 항 농 어민의 보호를 위한 자조조직을 육( 5 ).

성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과거의 헌법에서는 농 어민의 자조조.

직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라고 규정하“ ”

였으나 현행헌법은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라고 표현을 수정하였다, “ ” .

농 어민의 자조조직으로는 협동조합이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이고 년, 2012

월 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귀농 귀촌인들의12 1

43) 헌재 헌가1996.12.26. 9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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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조직을 설립하기 용이해졌다 농 어민의 자조조직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절대적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초기 자본주의의 모순 속에“

서 소비자 농어민 중소기업자 등 경제적 종속자 내지는 약자가 그들의 경제

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자

조조직이 협동조합이고 우리 헌법도 국가는 농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 “

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는 규정을 둠으로, ”

써 헌법 제 조 제 항 국가가 자발적 협동조합을 육성하여야 함을 명문으로( 123 5 )

규정하고 있다 .”44)

간접적 근거(2)

귀농 귀촌 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는 헌법 제 조 제 항이 될 것이119 2

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

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 ,

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 조( 119

제 항 이에 따라 국가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귀2 ). ,

농 귀촌정책도 헌법 제 조 제 항에서 간접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119 2 .

또한 귀농 귀촌정책은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

므로 헌법 제 조 제 항과 제 조도 간접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르120 2 122 .

면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헌법 제 조 제 항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 120 2 ).

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헌법 제 조( 122 ).

검토조항(3)

반면에 귀농 귀촌정책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위해 헌법 제 조121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 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 121

44) 헌재 헌바1996.4.25., 9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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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조가 규정한 지역경제육성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지역간의 경“ 123

제적 불균형의 축소에 있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이 지역적.

경제구조에 있어서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헌법 제 조 제 항123 1, 4, 5

에서 경제력이 일반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인 농어촌 지역과 농어업 경제부문·

에 대한 보호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의 육성 의 목표는 경제적· . “ ”

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민이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경제력이 강한 지

역으로 이주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아니되고 그의 거주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일반정책적인 고려에 따른 것이기

도 하다 이로써 국가지역정책은 농어촌의 이주현상과 대도시에로의 지나친. ·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인구분산을 이루게 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경제성장과 안정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

국적으로 균형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정책적 목표를 촉, ,

진토록 하는데 있다 .”43)

이처럼 헌법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 생활의 경제적 환경과 여건을

균등하게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정에서 지역간의 균형이 심각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지역경제를 육성

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귀농 귀촌정책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귀농 귀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지원을 확대할 의무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동조 제 항 농 어민의 보호를 위한 자조조직을 육( 5 ).

성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과거의 헌법에서는 농 어민의 자조조.

직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라고 규정하“ ”

였으나 현행헌법은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라고 표현을 수정하였다, “ ” .

농 어민의 자조조직으로는 협동조합이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이고 년, 2012

월 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귀농 귀촌인들의12 1

43) 헌재 헌가1996.12.26. 9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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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조직을 설립하기 용이해졌다 농 어민의 자조조직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절대적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초기 자본주의의 모순 속에“

서 소비자 농어민 중소기업자 등 경제적 종속자 내지는 약자가 그들의 경제

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자

조조직이 협동조합이고 우리 헌법도 국가는 농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 “

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는 규정을 둠으로, ”

써 헌법 제 조 제 항 국가가 자발적 협동조합을 육성하여야 함을 명문으로( 123 5 )

규정하고 있다 .”44)

간접적 근거(2)

귀농 귀촌 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는 헌법 제 조 제 항이 될 것이119 2

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

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 ,

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 조( 119

제 항 이에 따라 국가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귀2 ). ,

농 귀촌정책도 헌법 제 조 제 항에서 간접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119 2 .

또한 귀농 귀촌정책은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

므로 헌법 제 조 제 항과 제 조도 간접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르120 2 122 .

면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헌법 제 조 제 항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 120 2 ).

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헌법 제 조( 122 ).

검토조항(3)

반면에 귀농 귀촌정책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위해 헌법 제 조121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 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 121

44) 헌재 헌바1996.4.25., 9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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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 ,

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헌법 제 조 제 항 농, ( 121 1 ).

지제도의 기본원칙은 경제유전의 원칙이며 이를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

다 강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소작제도금지 그 자체는 헌법상 원칙이기 때문. .

에 법률로써도 소작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

를 청산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농. ,

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

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동조(

제 항 소작제도는 헌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지만 이에 대한 대체제도로서2 ). ,

위탁경영과 임대차라는 법률관계는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귀농 귀촌.

인들이 본인 소유의 농지가 아닌 곳에서 경작을 할 경우에는 위탁경영과 임대

차에 따라 해야 한다 그리고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

법률적 근거2.

귀농 귀촌의 법적 근거는 몇몇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농어.

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있고 그 외에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 ,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이 근거법률이,

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 ·

목 적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는 동법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1

있는데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 , ,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

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농어촌, ,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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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기본법으로서 법” ,

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 조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 1 ).

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인 동법은 농어업

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귀농 귀촌의 법률적 근거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원규정2)

그 동안 예산이 수반되는 귀농 귀촌 지원대책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

업기본법의 제 조 농어업종사자의 육성 제 조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조항24 ( ), 25 ( )

등 여러 조항들을 근거로 시행되었지만 이들 조항이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근,

거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무엇보다 농어업종사자나 후.

계농어업경영인이라는 개념과 귀농귀촌인 개념은 조금 다른 범주이기 때문이·

다 그래서 년 월 일 동법 개정을 통해 제 조의 귀농어업인의 육성. 2012 10 22 29 2( )

를 신설하여 귀농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45) 동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46)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

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 , ( 29

조의 2). 이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정의규정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 귀촌을 했을 경우 생활터전에서 제대로 정착

하고 지속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

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한계로는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귀촌에 대한 범주까지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기에 향후 개정이 요망된다, .

귀농 귀촌을 결심하는 단계부터 정착하는 단계까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생활터전에 정착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경영을 수월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법 제 조의 가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규정한 것은 귀29 2

농 귀촌의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4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있는 입법이유를 보면 귀농 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실제 귀농, “ ,

어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귀농어업인을 육성지원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귀· . ·

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귀농어업인의 자립기반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라고 한다.” .

46)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

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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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 ,

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헌법 제 조 제 항 농, ( 121 1 ).

지제도의 기본원칙은 경제유전의 원칙이며 이를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

다 강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소작제도금지 그 자체는 헌법상 원칙이기 때문. .

에 법률로써도 소작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

를 청산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농. ,

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

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동조(

제 항 소작제도는 헌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지만 이에 대한 대체제도로서2 ). ,

위탁경영과 임대차라는 법률관계는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귀농 귀촌.

인들이 본인 소유의 농지가 아닌 곳에서 경작을 할 경우에는 위탁경영과 임대

차에 따라 해야 한다 그리고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

법률적 근거2.

귀농 귀촌의 법적 근거는 몇몇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농어.

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있고 그 외에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 ,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이 근거법률이,

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 ·

목 적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는 동법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1

있는데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 , ,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

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농어촌, ,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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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기본법으로서 법” ,

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 조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 1 ).

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인 동법은 농어업

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귀농 귀촌의 법률적 근거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원규정2)

그 동안 예산이 수반되는 귀농 귀촌 지원대책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

업기본법의 제 조 농어업종사자의 육성 제 조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조항24 ( ), 25 ( )

등 여러 조항들을 근거로 시행되었지만 이들 조항이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근,

거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무엇보다 농어업종사자나 후.

계농어업경영인이라는 개념과 귀농귀촌인 개념은 조금 다른 범주이기 때문이·

다 그래서 년 월 일 동법 개정을 통해 제 조의 귀농어업인의 육성. 2012 10 22 29 2( )

를 신설하여 귀농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45) 동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46)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

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 , ( 29

조의 2). 이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정의규정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 귀촌을 했을 경우 생활터전에서 제대로 정착

하고 지속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

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한계로는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귀촌에 대한 범주까지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기에 향후 개정이 요망된다, .

귀농 귀촌을 결심하는 단계부터 정착하는 단계까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생활터전에 정착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경영을 수월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법 제 조의 가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규정한 것은 귀29 2

농 귀촌의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4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있는 입법이유를 보면 귀농 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실제 귀농, “ ,

어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귀농어업인을 육성지원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귀· . ·

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귀농어업인의 자립기반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라고 한다.” .

46)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

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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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다양한 규정들이 귀농 귀·

촌의 간접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동법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

어업인의 유지와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농어업구조.

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 인력 농어업. ,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어장의 이용 및 보전 수산자원의 이용과 농수산, , ,

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어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어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동법 제 조 제 항( 8 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

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제· · ( 9

조 귀농 귀촌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

므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동조항은 귀· .

농 귀촌의 근거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어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어가

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

여야 한다 동법 제 조 제 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자를 적정( 24 1 ).

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

여야 한다 동조 제 항 이 규정은 가족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 종사자의( 2 ).

육성을 위한 조항이다 또한 동법은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전업농어업인의 육성.

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어.

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지원하는 등 필요

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25 ).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 이하 전업농어업인 이라 한다 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 “ ” )

고 시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 조 제 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 26 1 ). · ·

의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을 선정하

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동조 제 항 농어촌에서 젊은 인력들이 이탈하( 2 ).

제 2장 귀농 귀촌과 지원 법제화의 필요성

92

는 현 실태를 감안하면 귀농 귀촌을 장려하는 것은 가족농어가의 경영을 안,

정시키고 새로운 농어업 종사자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전업농어업인을 육성하,

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고 동(

법 제 조 제 항 이 때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과 농어업 생산여건 농어48 1 ), · ,

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조 제 항 귀농 귀촌은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새( 2 ).

로운 생활양식이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 48

조는 귀농 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보조금 지원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 ·

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 조 제 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63 1 ).

은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

행하여야 한다 동조 제 항 아직까지 귀농 귀촌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법이( 2 ).

없기 때문에 제 조는 귀농 귀촌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68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

목 적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 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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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다양한 규정들이 귀농 귀·

촌의 간접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동법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

어업인의 유지와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농어업구조.

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 인력 농어업. ,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어장의 이용 및 보전 수산자원의 이용과 농수산, , ,

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어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어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동법 제 조 제 항( 8 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

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제· · ( 9

조 귀농 귀촌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

므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동조항은 귀· .

농 귀촌의 근거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어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어가

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

여야 한다 동법 제 조 제 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자를 적정( 24 1 ).

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

여야 한다 동조 제 항 이 규정은 가족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 종사자의( 2 ).

육성을 위한 조항이다 또한 동법은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전업농어업인의 육성.

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어.

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지원하는 등 필요

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25 ).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 이하 전업농어업인 이라 한다 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 “ ” )

고 시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 조 제 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 26 1 ). · ·

의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을 선정하

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동조 제 항 농어촌에서 젊은 인력들이 이탈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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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 실태를 감안하면 귀농 귀촌을 장려하는 것은 가족농어가의 경영을 안,

정시키고 새로운 농어업 종사자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전업농어업인을 육성하,

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고 동(

법 제 조 제 항 이 때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과 농어업 생산여건 농어48 1 ), · ,

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조 제 항 귀농 귀촌은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새( 2 ).

로운 생활양식이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 48

조는 귀농 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보조금 지원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 ·

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 조 제 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63 1 ).

은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

행하여야 한다 동조 제 항 아직까지 귀농 귀촌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법이( 2 ).

없기 때문에 제 조는 귀농 귀촌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68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

목 적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 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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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정2)

동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법 제 조 또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12 ).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

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조합 회사 농어업법인 그 밖에 비· , , ,

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동법 제 조의 제 항( 19 3 1 ).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 동법 제 조 제 항 을 주문하고( 24 1 )

있다 농업 등에 종사할 기초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하면. ,

귀농 귀촌은 기초인력의 양성으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

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

투자유치의 활성화와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 ,

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하고 동법 제 조 정부( 36 ),

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동법 제 조 귀농 귀촌도 농어촌에 대한 투자의( 41 ).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귀농인의 물적 인적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의 활성화를 막는 규제들을 최대한 완화해

야 한다 그리고 귀농 귀촌은 동법에 따른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농어촌.

특별세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우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목 적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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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 조( 1 ).

지원규정2)

년에 제정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림수산식품부2012

주관법률로서 도시 내 농업농촌기능의 향유 란 점에서 귀농 귀촌 관련 연“ · ”

관되는 점이 많다 단 도시농업은 우리 법상 정책지원대상이 되는 엄밀한 의. ,

미의 농업 개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의 농업개념 에는 완전히( · )

일치하지 않으며 정책목표 또한 농업생산이라기보다는 도시환경개선 도시내, (

이산화탄소 흡수공간 마련 과 도시민의 정서순화 공동체 형성에 있다) , .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를 뜻한다 그러므로 농.

업이 갖는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공동체문화 정서, , , , ,

함양 여가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게 되는 것이, , ,

고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한민국에, .

서 도시농업은 사 전국귀농운동본부 도시농업위원회의 도시농부학교와 상자( )

텃밭보급행사로 시작된 점47)을 고려하면 도시농업은 귀농 귀촌의 일종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지원정책은 귀농 귀촌에

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동법은 공영도시농업농장과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 , · · ·

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도시농업인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 동법 제 조 제 항 임대료 징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조 제 항( 16 1 ), ( 3 ).

이를 임대받은 도시농업인은 그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조 제 항( 2 ).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

영할 수 있다 동법 제 조 제 항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 17 1 ).

위에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47) 위키피디아 표제어 도시농업: http://ko.wikipedia.org/wiki/%EB%8F%84%EC%8B%9C_%EB%86%8D%

EC 최종접속%97%85 :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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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정2)

동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법 제 조 또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12 ).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

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조합 회사 농어업법인 그 밖에 비· , , ,

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동법 제 조의 제 항( 19 3 1 ).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 동법 제 조 제 항 을 주문하고( 24 1 )

있다 농업 등에 종사할 기초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하면. ,

귀농 귀촌은 기초인력의 양성으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

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

투자유치의 활성화와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 ,

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하고 동법 제 조 정부( 36 ),

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동법 제 조 귀농 귀촌도 농어촌에 대한 투자의( 41 ).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귀농인의 물적 인적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의 활성화를 막는 규제들을 최대한 완화해

야 한다 그리고 귀농 귀촌은 동법에 따른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농어촌.

특별세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우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목 적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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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 조( 1 ).

지원규정2)

년에 제정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림수산식품부2012

주관법률로서 도시 내 농업농촌기능의 향유 란 점에서 귀농 귀촌 관련 연“ · ”

관되는 점이 많다 단 도시농업은 우리 법상 정책지원대상이 되는 엄밀한 의. ,

미의 농업 개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의 농업개념 에는 완전히( · )

일치하지 않으며 정책목표 또한 농업생산이라기보다는 도시환경개선 도시내, (

이산화탄소 흡수공간 마련 과 도시민의 정서순화 공동체 형성에 있다) , .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를 뜻한다 그러므로 농.

업이 갖는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공동체문화 정서, , , , ,

함양 여가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게 되는 것이, , ,

고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한민국에, .

서 도시농업은 사 전국귀농운동본부 도시농업위원회의 도시농부학교와 상자( )

텃밭보급행사로 시작된 점47)을 고려하면 도시농업은 귀농 귀촌의 일종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지원정책은 귀농 귀촌에

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동법은 공영도시농업농장과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 , · · ·

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도시농업인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 동법 제 조 제 항 임대료 징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조 제 항( 16 1 ), ( 3 ).

이를 임대받은 도시농업인은 그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조 제 항( 2 ).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

영할 수 있다 동법 제 조 제 항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 17 1 ).

위에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47) 위키피디아 표제어 도시농업: http://ko.wikipedia.org/wiki/%EB%8F%84%EC%8B%9C_%EB%86%8D%

EC 최종접속%97%85 :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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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도록 해 동조 제 항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2 ) .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귀농 귀촌인은 공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민영도시농

업농장에서 농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헌법 제 조에 따라 농지의 소작제도는. 121

금지되어 있지만 동조 제 항은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법률이 정하는, 2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동조 제 항 그러므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2 ).

관한 법률은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법률적 근거가 되고 이에 따라 귀,

농 귀촌인은 농지를 임대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

목 적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

성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

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 조( 1 ).

지원규정2)

과거 귀농어업인에 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간주하여 귀농지원대책을

하였으나 엄밀하게는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후계농어업경영인의 개념은 농어, .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10 48)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 8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 10 1

으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연령 신청일 현재 만 세 미만일 것1. : 45

영농 영어경력 영농 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년이 지나지2. : 10

아니하였을 것

교육이수 실적 대학의 농수산 관련 학과나 농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3. :

4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2012.7.22] [ 296 ,

타법개정2012.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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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 . “

군수 구청장 이라 한다 이 인정한 농어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 )

을 것

제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1

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귀농인이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는 것은 영농

영어경력은 충족할지 몰라도 연령기준이나 교육이수실적을 충족할 가능성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마다 설치된 심사위원회나 농정심의회는 농촌사.

회에 오래 거주하지 않은 신규 전입자인 귀농인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

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49)

한편 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등 농어업교육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

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동법 제 조 제 항 우수( 9 1 ),

한 농어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농어업현장연수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동조 제 항 따라서 귀농 귀촌인은 농업 및 수산업( 2 ).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

업교육 등의 과정을 이수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귀농 귀촌인인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실무적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자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 .

체의 지원 하에 각종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동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 · · ·

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 또

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법 제 조 제 항 귀( 10 1 )

농 귀촌인이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

하여 경영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동법 제 조 귀· ( 11 )

49) 김정섭임지은 편 귀농인과 함께하는 이야기 한마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면· , , , 20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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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도록 해 동조 제 항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2 ) .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귀농 귀촌인은 공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민영도시농

업농장에서 농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헌법 제 조에 따라 농지의 소작제도는. 121

금지되어 있지만 동조 제 항은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법률이 정하는, 2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동조 제 항 그러므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2 ).

관한 법률은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법률적 근거가 되고 이에 따라 귀,

농 귀촌인은 농지를 임대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

목 적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

성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

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 조( 1 ).

지원규정2)

과거 귀농어업인에 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간주하여 귀농지원대책을

하였으나 엄밀하게는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후계농어업경영인의 개념은 농어, .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10 48)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 8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 10 1

으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연령 신청일 현재 만 세 미만일 것1. : 45

영농 영어경력 영농 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년이 지나지2. : 10

아니하였을 것

교육이수 실적 대학의 농수산 관련 학과나 농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3. :

4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2012.7.22] [ 296 ,

타법개정2012.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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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 . “

군수 구청장 이라 한다 이 인정한 농어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 )

을 것

제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1

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귀농인이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는 것은 영농

영어경력은 충족할지 몰라도 연령기준이나 교육이수실적을 충족할 가능성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마다 설치된 심사위원회나 농정심의회는 농촌사.

회에 오래 거주하지 않은 신규 전입자인 귀농인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

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49)

한편 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등 농어업교육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

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동법 제 조 제 항 우수( 9 1 ),

한 농어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농어업현장연수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동조 제 항 따라서 귀농 귀촌인은 농업 및 수산업( 2 ).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

업교육 등의 과정을 이수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귀농 귀촌인인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실무적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자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 .

체의 지원 하에 각종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동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 · · ·

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 또

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법 제 조 제 항 귀( 10 1 )

농 귀촌인이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

하여 경영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동법 제 조 귀· ( 11 )

49) 김정섭임지은 편 귀농인과 함께하는 이야기 한마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면· , , , 20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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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귀촌의 지원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조항은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5)

목 적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 조( 1 ).

지원규정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 ,

경을 개선하고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 , ,

산어촌 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동법(

제 조 제 호 그리고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16 5 ).

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동법 제 조 이에 따른 회계의 지역개· ( 30 ).

발계정의 세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 ,

의 개발사업으로서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중 농어촌정

비법 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

관한 사항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동법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 이 포함된다( 34 2 1 ) .

이에 근거해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귀농 귀촌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상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분 석(6)

이상과 같이 귀농 귀촌의 근거 법률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농어업농어촌. ·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이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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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귀농 귀촌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법제

로 평가하기는 힘들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귀농 귀촌 지원. ·

에 관한 직접적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어업인50)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 ,

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 조의 라고 할 뿐이( 29 2).

다 그 외의 규정들은 귀농 귀촌의 지원을 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

도에 불과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귀농 귀촌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각, .

개별법률에 산재되어 있고 법률상의 체계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

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세우기에도 역부족이다.

따라서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법률에서 귀농 귀촌의 법적 근거를 찾

을 수 있지만 이들 법률만으로는 귀농 귀촌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기대하기,

는 어렵다 기존의 법률체계로는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정부 지. , -

방자치단체 민간기구의 유기적 협력체를 구축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단- .

일법을 제정하여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귀농 귀촌 지원,

책을 마련하고 민관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3.

광역시도 자치입법현황(1)

전라남도❑

50)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

한 사람을 말한다.

조례명
전라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2-04-05 3569

목 적

전라남도 농촌지역에 귀농인을 유치하여 미래 농업경영 인력을 확보하고 농

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의 정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법령위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호에 규정· ( “ ” ) 3 1

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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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귀촌의 지원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조항은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5)

목 적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 조( 1 ).

지원규정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 ,

경을 개선하고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 , ,

산어촌 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동법(

제 조 제 호 그리고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16 5 ).

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동법 제 조 이에 따른 회계의 지역개· ( 30 ).

발계정의 세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 ,

의 개발사업으로서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중 농어촌정

비법 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

관한 사항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동법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 이 포함된다( 34 2 1 ) .

이에 근거해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귀농 귀촌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상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분 석(6)

이상과 같이 귀농 귀촌의 근거 법률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농어업농어촌. ·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이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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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귀농 귀촌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법제

로 평가하기는 힘들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귀농 귀촌 지원. ·

에 관한 직접적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어업인50)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 ,

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 조의 라고 할 뿐이( 29 2).

다 그 외의 규정들은 귀농 귀촌의 지원을 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

도에 불과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귀농 귀촌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각, .

개별법률에 산재되어 있고 법률상의 체계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

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세우기에도 역부족이다.

따라서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법률에서 귀농 귀촌의 법적 근거를 찾

을 수 있지만 이들 법률만으로는 귀농 귀촌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기대하기,

는 어렵다 기존의 법률체계로는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정부 지. , -

방자치단체 민간기구의 유기적 협력체를 구축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단- .

일법을 제정하여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귀농 귀촌 지원,

책을 마련하고 민관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3.

광역시도 자치입법현황(1)

전라남도❑

50)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

한 사람을 말한다.

조례명
전라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2-04-05 3569

목 적

전라남도 농촌지역에 귀농인을 유치하여 미래 농업경영 인력을 확보하고 농

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의 정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법령위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호에 규정· ( “ ” ) 3 1

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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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조례명
전라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2-04-05 3569

주요내용

귀농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귀농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매년 귀농인 육성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 ” )

귀❍ 농인의 지원계획

귀농인 유치홍보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1. · ·

2. 귀농인 자격과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귀농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그4. 밖에 귀농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지원사업❑

지원❍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1. 귀농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실시2.

귀농 창업자금 농가주택 구입 및 수리비 지원3. ,

귀농인의 집 운영 및 농산업 인턴 지원4.

그 밖5. 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후관리❑

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 보조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

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름

지원정책

귀어귀촌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 , ,

등 수산 분야 창업자금으로 어가당 억 원 수협 한도와 어촌 정착을 위한1 2 ( )

주택 구입 및 신축시 어가당 만 원 농협 한도로 대출금리 년 거치4000 ( ) 3%, 5

년 상환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10

조례명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2-11 3485

목 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라 도내 농어업농어촌에 일자리를· ·

창출하고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농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귀농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법령위임
농어업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 · ( “ ” ) 3

제 호에 따른 산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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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명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2-11 3485

주요내용

귀농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도❍ 지사는 귀농인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귀농인 육성· ·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 ” ) 5 ,

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지원계획❑

1. 귀농인 육성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귀농인 관련 기관단체 육성2. ·

귀농인 교육홍보계획3. ·

귀농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4.

귀농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5.

그 밖6. 에 귀농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지원계획❑

귀1. 농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실시2.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농기계 임대 확대 실시3.

농어업농어촌 창업자금 농어가주택 구입 및 수리비 지원4. · ,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마련 등 귀농준비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지원5. , ·

귀농인 농어업인턴제 추진6.

그 밖7. 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사업결정❑

관리 등❑

도❍ 지사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도❍ 지사는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지원정책

어업창업자금은 수산분야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및 어( , , , )

촌비즈니스 분야어촌관광 체험어장 어촌레스토랑 등에 지원되며 주택마련( , , ) ,

자금은 어가전용면적 주택구입 및 신축할 경우에 지원되고 지원금액( 150 ) ,

은 어업창업자금이 세대 당 억 원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 당2 , 4

천만 원 한도로 연리 년 거치 년 분할상환 조건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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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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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지원정책

어업창업자금은 수산분야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및 어( , , , )

촌비즈니스 분야어촌관광 체험어장 어촌레스토랑 등에 지원되며 주택마련( , , ) ,

자금은 어가전용면적 주택구입 및 신축할 경우에 지원되고 지원금액( 150 ) ,

은 어업창업자금이 세대 당 억 원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 당2 , 4

천만 원 한도로 연리 년 거치 년 분할상환 조건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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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4-21 630

목 적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법령위임
농어업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 · ( “ ” ) 3

조제 호에 따른 산업1

주요내용

귀농인지원❑

도❍ 지사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음

귀농❍ 인지원

농1. 어업 경영 등 각종 정보 제공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2.

농어업관련 창업자금 지원3.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4.

농어가 주택자금 지원5.

자녀학자금 지원6.

귀농인의 집 지원7.

농어가 주택 수리비 지원8.

귀농인 농어업인턴제 사업 지원9.

그10. 밖에 귀농인의 영농어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귀❍ 농인유치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귀농인지원위원회

이하 위( “ 원회 라 한다 를 설치 운영” )

위원회의 주요기능❑

귀1. 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심의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2.

귀농인의 고충처리 및 귀농지원에 관한 사항 협의3.

그 밖4. 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도지사는 귀농인에게 지원된 사업이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도❍ 지사는 귀농인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회 이상 농어가를 방1

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지원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 도지사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 2장 귀농 귀촌과 지원 법제화의 필요성

102

충청북도❑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4-21 630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함

지원정책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귀농교육

조례명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1-01 3232

목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와 제 조에 따라 충청북도 농어· 4 25

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육

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법령위임
농어업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 · ( “ ” ) 3

조제 호에 따른 산업1

주요내용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도❍ 지사는 귀농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함

귀1. 농인 유치 홍보 교육 재정확보 등에 관한 사항,

귀농인의 자격과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2. ,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3.

도와 시 군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5. 에 귀농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육성지원계획의 심의❑ ˙

❍ 도지사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 ( “ ”

한다 로) 하여금 귀농인의 육성지원계획을 심의·

귀농정보제공❑

교육훈련지원❑

정착자금 지원❑

시설보조❑

❍ 도지사는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포함한다을 수리하고자( )

하는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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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4-21 630

목 적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법령위임
농어업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 · ( “ ” ) 3

조제 호에 따른 산업1

주요내용

귀농인지원❑

도❍ 지사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음

귀농❍ 인지원

농1. 어업 경영 등 각종 정보 제공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2.

농어업관련 창업자금 지원3.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4.

농어가 주택자금 지원5.

자녀학자금 지원6.

귀농인의 집 지원7.

농어가 주택 수리비 지원8.

귀농인 농어업인턴제 사업 지원9.

그10. 밖에 귀농인의 영농어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귀❍ 농인유치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귀농인지원위원회

이하 위( “ 원회 라 한다 를 설치 운영” )

위원회의 주요기능❑

귀1. 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심의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2.

귀농인의 고충처리 및 귀농지원에 관한 사항 협의3.

그 밖4. 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도지사는 귀농인에게 지원된 사업이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도❍ 지사는 귀농인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회 이상 농어가를 방1

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지원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 도지사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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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충청북도❑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4-21 630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함

지원정책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귀농교육

조례명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1-01 3232

목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와 제 조에 따라 충청북도 농어· 4 25

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육

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법령위임
농어업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 · ( “ ” ) 3

조제 호에 따른 산업1

주요내용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도❍ 지사는 귀농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함

귀1. 농인 유치 홍보 교육 재정확보 등에 관한 사항,

귀농인의 자격과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2. ,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3.

도와 시 군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5. 에 귀농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육성지원계획의 심의❑ ˙

❍ 도지사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 ( “ ”

한다 로) 하여금 귀농인의 육성지원계획을 심의·

귀농정보제공❑

교육훈련지원❑

정착자금 지원❑

시설보조❑

❍ 도지사는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포함한다을 수리하고자( )

하는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

할 수 있음



제 4절 귀농 귀촌 지원 법제

103

시군구 자치입법현황(2)

가 귀농 귀촌조례.

충북옥천군❑

조례명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1-01 3232

도지❍ 사는 귀농희망자가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 등을 준비할 수 있도, ·

록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

지원정책

충북도는 연말까지 모든 시군에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 ‘ ’❑

고 년까지 시군에 귀농귀촌 전담부서를 설치해 자치연수원과 시군, 2016 · · ·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농촌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

정보제공에서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

조례명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12.20 2305

목 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 4 25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법령위임
농어업 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 · ( “ ” )

제 조제 호에 따른 산업3 1

주요내용

귀농위원회 운영❑

귀농❍ 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 귀농인 지원

위원회이( 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설치“ ” )

위원회의 기능❑

귀농1. 인 농업창업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2.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대책3.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4.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6. 귀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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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창군❑

조례명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12.20 2305

귀농인 신고 및 지원❑

❍ 귀농인은 별지 제 호서식의 귀농인 신고서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1 ·

여야 함

귀농인❍ 신고 대상은 타 지역에서 옥천군에 전입하여 년 이상 계속하여1

거주한 세대주가 신고인이 됨

교육훈련지원❑

자녀학자금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의 지원❑

귀1. 농정착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2.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3.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4.

그 밖5. 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항 지원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지원정책

❍ 년 충청남도 도내 최초로 귀농활성화지원조례를 제정한 옥천군은 귀2010 ' '

농인 가구당 천만 원까지 농기계 구입자금을 주고 농지 농촌주택을1 2 ,

구입할 경우는 만원까지 취득 등록세를 보조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300

펴고 있음

조례명
고창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07.10.02 1792

목 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에 따른 고창· ( “ ” ) 4

군 이하 군 이라 한다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 ” )

양성을 위한 귀농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법령위임
농어업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제 호 및 법시행령“ ” · 3 1

제 조에 해당하는 산업2

주요내용

귀농자지원체계❑

❍ 귀농자 지원위원회

귀농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창군 귀농자지원위❍

원회이( 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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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자치입법현황(2)

가 귀농 귀촌조례.

충북옥천군❑

조례명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1-01 3232

도지❍ 사는 귀농희망자가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 등을 준비할 수 있도, ·

록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

지원정책

충북도는 연말까지 모든 시군에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 ‘ ’❑

고 년까지 시군에 귀농귀촌 전담부서를 설치해 자치연수원과 시군, 2016 · · ·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농촌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

정보제공에서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

조례명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12.20 2305

목 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 4 25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법령위임
농어업 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 · ( “ ” )

제 조제 호에 따른 산업3 1

주요내용

귀농위원회 운영❑

귀농❍ 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 귀농인 지원

위원회이( 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설치“ ” )

위원회의 기능❑

귀농1. 인 농업창업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2.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대책3.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4.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6. 귀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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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창군❑

조례명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12.20 2305

귀농인 신고 및 지원❑

❍ 귀농인은 별지 제 호서식의 귀농인 신고서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1 ·

여야 함

귀농인❍ 신고 대상은 타 지역에서 옥천군에 전입하여 년 이상 계속하여1

거주한 세대주가 신고인이 됨

교육훈련지원❑

자녀학자금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의 지원❑

귀1. 농정착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2.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3.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4.

그 밖5. 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항 지원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지원정책

❍ 년 충청남도 도내 최초로 귀농활성화지원조례를 제정한 옥천군은 귀2010 ' '

농인 가구당 천만 원까지 농기계 구입자금을 주고 농지 농촌주택을1 2 ,

구입할 경우는 만원까지 취득 등록세를 보조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300

펴고 있음

조례명
고창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07.10.02 1792

목 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에 따른 고창· ( “ ” ) 4

군 이하 군 이라 한다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 ” )

양성을 위한 귀농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법령위임
농어업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제 호 및 법시행령“ ” · 3 1

제 조에 해당하는 산업2

주요내용

귀농자지원체계❑

❍ 귀농자 지원위원회

귀농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창군 귀농자지원위❍

원회이( 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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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조례명
고창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07.10.02 1792

귀농자 지원❑

❍ 농지 구입자금지원

영❍ 농정착금 지원

그❍ 밖의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훈련 및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 등 군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지원정책

❍ 년 전북도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2007

귀농귀촌 팀을 출범시켜 준비된 맞춤형 시스템 운영으로 귀농귀촌‘ · TF ’ ·❍

희망자들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길도우미 읍면장과‘ ’, ‘ ·

대화의 날 귀농귀촌 선도농가 를 선정해 운영’, ‘ · ’

조례명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8.30 723

목 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에 따라 상주시 농업농촌의 안정· 4 ·

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 유입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육성 및· ·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

법령위임
농업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 · ( “ ” ) 3

제 호 가목에 따른 산업1

주요내용

귀농귀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귀❍ 농귀촌위원회 설치 등·

위원❍ 회 기능

귀농귀촌인 정착 육성지원·❑

교❍ 육훈련 지원

귀농❍ 귀촌인 정착 육성지원·

귀농귀1. · 촌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경비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2. ·

보육 및 문화활동 시설 운영에 관한 경비3.

빈집 고치기에 대한 기술인력 지원에 관한 경비4.

그 밖에 조5. 기 귀농귀촌 정착에 따른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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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귀어 귀촌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전국최초( )❑

조례명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08.07.14 2030

목 적
강진군 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

어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법령위임
어업 이라 함은 통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 표준“ ” 17

산업분류에 의한 어업 원양어업 제외( )

주요내용

귀어자에 대한 지원❑

교❍ 육훈련지원 사업의 지원 시설보조 의료지원 자녀학자금지원, , , ,

사업❍ 의 지원

귀1. 어정착을 위한 사업

어업재해에 대한 지원2.

어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3.

기타4. 귀어자의 어업에 필요한 지원

조례명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8.30 723

지도 등❑

❍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나 받으려는 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지원에 따른 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음

환수조치 등❑

지원정책

년 월에는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특별지원팀을 신설해 귀농귀촌인2012 4 ` · ` ·❍

유치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음

시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구에 소득지원사업으로 각· 10❍

천 만원씩을 지원했으며 농가에는 정착지원사업비 만원씩을 지원1 400 15 400

이외에도 창업지원을 비롯해 농가주택구입 알선 및 수리비 지원 귀농인,❍

인턴지원 작목에 맞는 주기적인 영농교육 등으로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있음

이 같은 맞춤형 귀농귀촌시책 추진으로 상주시에는 올해 들어 귀농귀촌· ·❍

인이 여가구 여명에 이르는 등 최근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140 280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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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조례명
고창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07.10.02 1792

귀농자 지원❑

❍ 농지 구입자금지원

영❍ 농정착금 지원

그❍ 밖의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훈련 및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 등 군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지원정책

❍ 년 전북도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2007

귀농귀촌 팀을 출범시켜 준비된 맞춤형 시스템 운영으로 귀농귀촌‘ · TF ’ ·❍

희망자들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길도우미 읍면장과‘ ’, ‘ ·

대화의 날 귀농귀촌 선도농가 를 선정해 운영’, ‘ · ’

조례명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8.30 723

목 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에 따라 상주시 농업농촌의 안정· 4 ·

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 유입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육성 및· ·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

법령위임
농업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 · ( “ ” ) 3

제 호 가목에 따른 산업1

주요내용

귀농귀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귀❍ 농귀촌위원회 설치 등·

위원❍ 회 기능

귀농귀촌인 정착 육성지원·❑

교❍ 육훈련 지원

귀농❍ 귀촌인 정착 육성지원·

귀농귀1. · 촌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경비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2. ·

보육 및 문화활동 시설 운영에 관한 경비3.

빈집 고치기에 대한 기술인력 지원에 관한 경비4.

그 밖에 조5. 기 귀농귀촌 정착에 따른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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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귀어 귀촌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전국최초( )❑

조례명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08.07.14 2030

목 적
강진군 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

어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법령위임
어업 이라 함은 통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 표준“ ” 17

산업분류에 의한 어업 원양어업 제외( )

주요내용

귀어자에 대한 지원❑

교❍ 육훈련지원 사업의 지원 시설보조 의료지원 자녀학자금지원, , , ,

사업❍ 의 지원

귀1. 어정착을 위한 사업

어업재해에 대한 지원2.

어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3.

기타4. 귀어자의 어업에 필요한 지원

조례명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8.30 723

지도 등❑

❍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나 받으려는 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지원에 따른 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음

환수조치 등❑

지원정책

년 월에는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특별지원팀을 신설해 귀농귀촌인2012 4 ` · ` ·❍

유치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음

시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구에 소득지원사업으로 각· 10❍

천 만원씩을 지원했으며 농가에는 정착지원사업비 만원씩을 지원1 400 15 400

이외에도 창업지원을 비롯해 농가주택구입 알선 및 수리비 지원 귀농인,❍

인턴지원 작목에 맞는 주기적인 영농교육 등으로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있음

이 같은 맞춤형 귀농귀촌시책 추진으로 상주시에는 올해 들어 귀농귀촌· ·❍

인이 여가구 여명에 이르는 등 최근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140 280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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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조례명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09.06.04 2027

목 적

완도군 이하 군 이라 한다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 “ ” ) ·

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어자의 유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

법령위임 농어업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 호에 따른 산업“ ” · 3 1

주요내용

귀농귀어자 지원 체계·❑

❍ 귀농귀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귀농귀어자에 대한 지원·❑

❍ 교육훈련 지원

군❍ 수는 귀농귀어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을 실시하여야 함

주거시설 보조❑

의료 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귀농귀어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례명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08.07.14 2030

사후관리❑

❍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

도감독·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지원정책

정착지원자금은 어선어구 구입 및 수산증양식 가공유통 생산기반시설· · , · ,❍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주택관련 자금은 주택신축구입 및 수리비에 소·

요되는 사업비

년 귀어자 지원사업비로 정착지원금 가구 만원과 주택신축구입2010 2 5000 · ·❍

수리비 가구 만원의 예산을 확보2 2000

강진군은 년 전국 최초로 귀농 지원조례를 제정해 도시민 유치정책을2007❍

활발하게 펼쳐왔으며 지난 년 가구 명였던 귀농 가구는 년, 2006 2 (6 ) 2007 14

가구 명 년 가구 명 지난해에는 가구 명으로 급증해(59 ), 2008 65 (160 ), 101 (275 )

전국 최고의 귀농 귀촌 자자체로 주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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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조례명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09.06.04 2027

❍ 군수는 귀농귀어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지원정책

유형별로는 귀농이 세대 귀어 세대 귀촌 세대 등14 , 53 , 94❍

행복마을 담당을 중심으로 귀 농 어 및 인구늘리기 업무담당 등이 참여❍

하는 팀을 구성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해온 결과로 보여지며 빈집T/F ,

및 토지현황 조사 귀 농 촌 매뉴얼 제작 체험수기 배부 등 도시민D/B, ,

들에게 기초자료를 수시로 제공해온 것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이장과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지역리더 교육 실시 서울에서 개최한 도,❍

시민유치 박람회 참가 등 적극적인 도시민유치 마케팅을 전개

전입세대는 명 여만 원이 지원829 4000❍

❍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내 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억여 원의 장학금을 조성100

했으며 귀농 귀어지원 및 완도군 주소갖기 운동도 전개,

조례명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1.14 1979

목 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및 제 조 제· ( “ ” ) 4 8 ,

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24 ·

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법령위임

농어업 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 제 호에 규” · 3 1❑

정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 ·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함

주요내용

귀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체계❑

귀❍ 농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 귀농어업위원

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 )

위원회의 기능❑

귀농어업지원 상담실 설치운영·❑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자의 자격

교육훈련 지원❍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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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조례명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09.06.04 2027

목 적

완도군 이하 군 이라 한다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 “ ” ) ·

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어자의 유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

법령위임 농어업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 호에 따른 산업“ ” · 3 1

주요내용

귀농귀어자 지원 체계·❑

❍ 귀농귀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귀농귀어자에 대한 지원·❑

❍ 교육훈련 지원

군❍ 수는 귀농귀어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을 실시하여야 함

주거시설 보조❑

의료 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귀농귀어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례명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08.07.14 2030

사후관리❑

❍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

도감독·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지원정책

정착지원자금은 어선어구 구입 및 수산증양식 가공유통 생산기반시설· · , · ,❍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주택관련 자금은 주택신축구입 및 수리비에 소·

요되는 사업비

년 귀어자 지원사업비로 정착지원금 가구 만원과 주택신축구입2010 2 5000 · ·❍

수리비 가구 만원의 예산을 확보2 2000

강진군은 년 전국 최초로 귀농 지원조례를 제정해 도시민 유치정책을2007❍

활발하게 펼쳐왔으며 지난 년 가구 명였던 귀농 가구는 년, 2006 2 (6 ) 2007 14

가구 명 년 가구 명 지난해에는 가구 명으로 급증해(59 ), 2008 65 (160 ), 101 (275 )

전국 최고의 귀농 귀촌 자자체로 주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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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조례명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09.06.04 2027

❍ 군수는 귀농귀어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지원정책

유형별로는 귀농이 세대 귀어 세대 귀촌 세대 등14 , 53 , 94❍

행복마을 담당을 중심으로 귀 농 어 및 인구늘리기 업무담당 등이 참여❍

하는 팀을 구성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해온 결과로 보여지며 빈집T/F ,

및 토지현황 조사 귀 농 촌 매뉴얼 제작 체험수기 배부 등 도시민D/B, ,

들에게 기초자료를 수시로 제공해온 것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이장과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지역리더 교육 실시 서울에서 개최한 도,❍

시민유치 박람회 참가 등 적극적인 도시민유치 마케팅을 전개

전입세대는 명 여만 원이 지원829 4000❍

❍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내 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억여 원의 장학금을 조성100

했으며 귀농 귀어지원 및 완도군 주소갖기 운동도 전개,

조례명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1.14 1979

목 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및 제 조 제· ( “ ” ) 4 8 ,

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24 ·

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법령위임

농어업 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 제 호에 규” · 3 1❑

정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 ·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함

주요내용

귀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체계❑

귀❍ 농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 귀농어업위원

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 )

위원회의 기능❑

귀농어업지원 상담실 설치운영·❑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자의 자격

교육훈련 지원❍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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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조례명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1.14 1979

사업의 지원❍

귀농어업 정착 장려금 지원❍

전문❍ 지식기술 활용 등·

귀농어업인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정책

❍ 년부터 년까지 개소에 약 억 원을 투입하는 등 수산물을 고부2004 2011 11 110

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집중 투자를 실시

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국도비 등 억 원의 사업비2012 · 50❍

를 추가로 확보해 진도 청정 수산물의 명품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

최근 의신면 일원에 억 원을 투입 조미김을 가공할 수 있는 최첨단 수11 ,❍

산물 산지 가공시설을 준공

김 가공시설준공을 계기로 안정적인 김 생산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와❍

젊은 어업인들의 귀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

조례명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2.07.11 2001

목 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라 도내 농어업농어촌에 일자리를· ·

창출하고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농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귀농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법령위임
농어업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 · ( “ ” ) 3

조제 호에 따른 산업1

주요내용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군수는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해군 귀

농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설치 운영( “ ” )

❍ 귀농인 귀농인 단체 지원사업

군❍ 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귀농1. 인의 농업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귀농세대에 대한 영농정착금 지원2.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 수리비 지원3. ( )

작목별 귀농인 단체 활성화 지원4.

그 밖에5. 안정적인 귀농정착과 귀농인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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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명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2.07.11 2001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 제 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결정내용6 ,

등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

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사후관리❑

군❍ 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

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지원정책

이 사업은 어업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

과 어촌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

어업창업자금은 수산분야에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 ,❍

이며 어촌비즈니스 분야는 어촌관광 체험어장 어촌레스토랑 등에 지원, ,

주택마련 자금은 어가전용면적 주택구입 및 신축할 경우에 지원되( 150 )❍

고 지원금액은 어업창업자금이 세대당 억원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2 ,

은 세대당 만원 한도로 연리 년거치 년 분할상환 조건4000 3%, 5 10

조례명

진안군 귀농 귀촌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5.31 1869

관리책임부서 아토피전략산업과:

목 적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 및 촌을 연계하는 쾌적한 생활공4

간 확보 지역사회의 화합 등을 위하고 도시민 귀농 귀촌 희망자 유치 및,

안정된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군의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

법령위임
농업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 ( “ ” ) 3

제 호에 따른 산업1

주요내용

귀농 귀촌 지원 이란“ ”❑

도❍ 시민의 귀농 귀촌을 활성화하고 우리 군 귀농 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포함

가. 귀농 귀촌 관련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나 귀농 귀촌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다 귀농 귀촌인과 주민과의 화합과 융화.

라 귀농 귀촌인의 농촌 창업과 지역사회 기여활동 지원.

마 귀농 귀촌인 대상의 예산 지원.

바 귀농. 귀촌인이 각종 사업과 행정적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배려하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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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조례명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1.14 1979

사업의 지원❍

귀농어업 정착 장려금 지원❍

전문❍ 지식기술 활용 등·

귀농어업인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정책

❍ 년부터 년까지 개소에 약 억 원을 투입하는 등 수산물을 고부2004 2011 11 110

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집중 투자를 실시

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국도비 등 억 원의 사업비2012 · 50❍

를 추가로 확보해 진도 청정 수산물의 명품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

최근 의신면 일원에 억 원을 투입 조미김을 가공할 수 있는 최첨단 수11 ,❍

산물 산지 가공시설을 준공

김 가공시설준공을 계기로 안정적인 김 생산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와❍

젊은 어업인들의 귀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

조례명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2.07.11 2001

목 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라 도내 농어업농어촌에 일자리를· ·

창출하고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농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귀농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법령위임
농어업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 · ( “ ” ) 3

조제 호에 따른 산업1

주요내용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군수는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해군 귀

농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설치 운영( “ ” )

❍ 귀농인 귀농인 단체 지원사업

군❍ 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귀농1. 인의 농업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귀농세대에 대한 영농정착금 지원2.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 수리비 지원3. ( )

작목별 귀농인 단체 활성화 지원4.

그 밖에5. 안정적인 귀농정착과 귀농인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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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명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2.07.11 2001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 제 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결정내용6 ,

등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

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사후관리❑

군❍ 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

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지원정책

이 사업은 어업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

과 어촌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

어업창업자금은 수산분야에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 ,❍

이며 어촌비즈니스 분야는 어촌관광 체험어장 어촌레스토랑 등에 지원, ,

주택마련 자금은 어가전용면적 주택구입 및 신축할 경우에 지원되( 150 )❍

고 지원금액은 어업창업자금이 세대당 억원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2 ,

은 세대당 만원 한도로 연리 년거치 년 분할상환 조건4000 3%, 5 10

조례명

진안군 귀농 귀촌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5.31 1869

관리책임부서 아토피전략산업과:

목 적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 및 촌을 연계하는 쾌적한 생활공4

간 확보 지역사회의 화합 등을 위하고 도시민 귀농 귀촌 희망자 유치 및,

안정된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군의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

법령위임
농업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 ( “ ” ) 3

제 호에 따른 산업1

주요내용

귀농 귀촌 지원 이란“ ”❑

도❍ 시민의 귀농 귀촌을 활성화하고 우리 군 귀농 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포함

가. 귀농 귀촌 관련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나 귀농 귀촌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다 귀농 귀촌인과 주민과의 화합과 융화.

라 귀농 귀촌인의 농촌 창업과 지역사회 기여활동 지원.

마 귀농 귀촌인 대상의 예산 지원.

바 귀농. 귀촌인이 각종 사업과 행정적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배려하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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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어지원 관련 조례의 검토(3)

귀농 귀어 관련하여 농촌과 어촌 시군단위와 읍면 마을의 차이와 특성에, ,

따라서 자치입법의 제정 시에 정책의 차별화와 입법을 통한 수혜의 차이를 달

리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어업의 차이에 따른 교육지원과 사업지원 영역을.

달리하여 입법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귀농관련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내용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정책을 제대,

로 담아내지 못하는 측면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조례명

진안군 귀농 귀촌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5.31 1869

관리책임부서 아토피전략산업과:

귀농 귀촌정책위원회❑

귀❍ 농 귀촌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귀농 귀촌협회❑

귀❍ 농 귀촌협회 설치 및 구성

재정 지원 및 사업❑

❍ 협회에 대한 지원

귀농 귀촌 지원사업❍

귀농❍ 귀촌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정책

지자체의 지원체계 정비❑

❍ 진안군 등은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통해 로컬푸드 판매와 도농교류 사업

등을 진행하며 여기에 다양한 경험을 지닌 귀농귀촌인들이 참여·

진안군 귀농지원행정종합시스템구축❑

❍ 사업목적 및 개요

고- 령화 과소화 인력부족으로 인한 지역 침체와 귀농에 대한 수요증대, ,

에 발맞춘 귀농 귀촌인들의 연착륙과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

략수립

❍ 수행한 업무의 내용

귀- 농 귀촌 활성화 센터 설립

귀농- 귀촌 정책 수립

사❍ 용자수

효- 과 : 도시민 유치프로그림 지원 공모사업선정 농림부 정주지원과( )

주❍ 요적용기술

진안- 군 귀농 귀촌 활성화 종합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조직( , )

귀농 귀촌 활성화 센터 조직 및 운영계획 수립-

귀농 귀촌- 대 정채과제와 대 세부사업계획 수립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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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의 지방자치제도하에서 기관위임사무가 대다수이고 집행권의 전속

적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으므로 지자체장은 중앙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

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 행정입법의 체계상 지역의 특성과 상황

을 입법에 제대로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후 농어업정책에. FTA

서 경쟁력이 약화된 분야와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된 분야를 잘 구분하여 자치

입법의 영역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 갑작스런 귀농인구의 증가로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귀농조례에 정책적 부분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전문가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그에 따른

상위입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관련입법의 목적과 대상영역을 명확하게 하여 입법을 통한 정책의 효율적

달성을 이루어내어야 할 것이다.

귀농 귀촌 관련 법제 현황 분석.

귀농관련 법제1.

귀농지원과 관련된 농어업 관련 개 법률개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하였9

다.51)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년 월 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률안심2012 8 1

사소위를 거친 개 법률개정안을 원안 수정 대안 등의 형태로 가결하였다9 .

농식품위를 통과한 법률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

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적 효력을 가졌다 이를 살펴본다, . .

그림 국회 농식품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 개정내용< 4 - >

51) 농민신문 일자 보도-20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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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어지원 관련 조례의 검토(3)

귀농 귀어 관련하여 농촌과 어촌 시군단위와 읍면 마을의 차이와 특성에, ,

따라서 자치입법의 제정 시에 정책의 차별화와 입법을 통한 수혜의 차이를 달

리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어업의 차이에 따른 교육지원과 사업지원 영역을.

달리하여 입법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귀농관련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내용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정책을 제대,

로 담아내지 못하는 측면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조례명

진안군 귀농 귀촌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 2010.05.31 1869

관리책임부서 아토피전략산업과:

귀농 귀촌정책위원회❑

귀❍ 농 귀촌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귀농 귀촌협회❑

귀❍ 농 귀촌협회 설치 및 구성

재정 지원 및 사업❑

❍ 협회에 대한 지원

귀농 귀촌 지원사업❍

귀농❍ 귀촌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정책

지자체의 지원체계 정비❑

❍ 진안군 등은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통해 로컬푸드 판매와 도농교류 사업

등을 진행하며 여기에 다양한 경험을 지닌 귀농귀촌인들이 참여·

진안군 귀농지원행정종합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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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수립

❍ 수행한 업무의 내용

귀- 농 귀촌 활성화 센터 설립

귀농- 귀촌 정책 수립

사❍ 용자수

효- 과 : 도시민 유치프로그림 지원 공모사업선정 농림부 정주지원과( )

주❍ 요적용기술

진안- 군 귀농 귀촌 활성화 종합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조직( , )

귀농 귀촌 활성화 센터 조직 및 운영계획 수립-

귀농 귀촌- 대 정채과제와 대 세부사업계획 수립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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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 행정입법의 체계상 지역의 특성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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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을 이루어내어야 할 것이다.

귀농 귀촌 관련 법제 현황 분석.

귀농관련 법제1.

귀농지원과 관련된 농어업 관련 개 법률개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하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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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위를 거친 개 법률개정안을 원안 수정 대안 등의 형태로 가결하였다9 .

농식품위를 통과한 법률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

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적 효력을 가졌다 이를 살펴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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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농민신문 일자 보도-20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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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1)

대안의 형태이다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

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어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는 데 목표를 둔다 법 제 조의 정부와 지자체가 귀농 농 어업인에 대한( 29 2).

맞춤형 지원 사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귀농 농 어업인을 육,

성 지원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년 월 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2 10 22 .5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2)

원안을 수정하여 통과되었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특성을. ‘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를 별도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우수 농어촌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53)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3)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현행법에서도 한국농수산대 졸업생이 농어업 및 그.

관련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우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미하다 후계 전문농어업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한국농수산.

52) 제 조의 귀농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29 2( ) (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의 성공적인 정착)

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본· , .[

조신설 2012.10.22.].

53) 제 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21 ( )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 2012.10.22>

초중등교육법 제 조에 따른 교육과정 이하 교육과정 이라 한다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1. · 23 ( “ ” )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2. ·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3.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전문개정 제목개정. < 2012.10.22.> [ 2010.7.23.] [

시행일2012.10.22.] [ : 2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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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주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

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4)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지원 육성 주체에 시장군. ·

수구청장을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만을 지원 육· .

성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승인과 관광농원 개발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의 주체에서 제외돼 지역특색이 반영된 농어촌 관광

휴양자원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5)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으로서 의무축산자조금 수납.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현행 농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

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자체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 ,

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비료관리법 개정안(6)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비료 사용원료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농업인 보호.

를 위해 비료 생산업자나 수입업자가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구입

처 수량 등을 기록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비료 생산업자.

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나 영,

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7)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농어업인 지원 투융자 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조항을 신설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과분석보고서의 작성 대상을. ,

농어업인 지원 투융자 계획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 확대하고 성과분석보고서,

를 농어업인 지원 투융자 계획과 농어업인 지원 성과분석보고서로 분리토록

하고 있다 또 농어업인 지원 투융자 계획은 예산안과 함께 제출토록 하고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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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1)

대안의 형태이다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

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어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는 데 목표를 둔다 법 제 조의 정부와 지자체가 귀농 농 어업인에 대한( 29 2).

맞춤형 지원 사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귀농 농 어업인을 육,

성 지원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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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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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주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

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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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청장을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만을 지원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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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지원 성과분석보고서는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예결산·

심사와 연계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8)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임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사.

유림에 대한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시책 수립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지원,

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한다 또 산.

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 변경 해제 및 그 고시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임업정책을 추진토록 한다.

어촌 어항법 개정안(9)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항개발사업에 레저관광.

기반시설사업을 추가하고 어항개발계획 수립 시에 레저관광개발계획을 추가,

한다 어항수역에서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 교습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

되 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귀촌 관련 법제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년대 들어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2000

옮긴 향촌 인구 이동 총량 년 기준 은 약 만 명인 반면 농촌에서 도시‘ ’ (2010 ) 93 ,

로 거주지를 옮긴 향도 인구 이동 총량은 약 만 명에 그쳤다 년대 들‘ ’ 83 . 2000

어 향촌 인구가 향도 인구를 처음 넘어선 것이다 이런 인구 이동의 역전추세.

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년 농가인구는 만 천명으로 년보다 만 천명 감소할 것으로2012 289 3 2011 7 2 (2.5%)

전망된다 총 인구 중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로 포인트 떨어져. 5.9% 0.2%

를 밑돌 것으로 관측했다 농가인구 비율은 계속 감소해 년 년6% . 2017 5.1%, 2022

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 년 뒤에는 전체 인구 명 중 채 농가인구가4.4% . 10 100 5

명도 되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비농가 인구를 포함한 농어촌 인구는 년 만 천명으로 년 전보2010 875 8 5

다 만 천명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농어촌 인구는 년 만 천명5 4 . 2015 918 5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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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만 천명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음식점업 의료업 등 서비스업983 2 ,

종사자가 늘어나 농촌 색깔이 옅어질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한마디로 귀농 귀촌인구가 늘어나 농촌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도 대두되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도시민 한사람이 귀농 귀촌해 농산어촌에서 년을, 30

살 경우 도시에서는 교통 주택난 완화와 에너지 저사용 도시 인프라비용 저,

감 등 긍정적인 변화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농촌에서는 지역 활성화와 지역상권 부활 고용 기회 증대 등 농촌생산성,

증대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도시민 한사람의 귀농 귀촌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54)

그림 귀농 귀촌과 농촌활성화< 5 - >

54) 유상오박사는 약 억 천만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농경연의 김경덕 박사는 약 천 만1 8 , 5 70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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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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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대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사회 부적응, .

이며 이를 조화롭게 소셜 믹싱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social mixing) .

현재 귀촌 관련 법제는 귀농 관련 법제에 비하여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귀어 관련 법제3.

개 관(1)

년대 들어 정부의 차 산업 보호 및 미래 지향적인 경제정책에 힘입어 귀2000 1

농 귀어업인 등 귀촌 인구의 증가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농어업선진화 를 부터 발족하여 농어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T/F 2009.3.16.

서 농어업과 농어촌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내에 전담 를 가동하였다T/F .

그 선진화 대 기본원칙은 농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업 경쟁력을 획기3 (1)

적으로 향상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원제도 시스템 개선 농, (2) , (3)

어업인 속으로 들어가 농어업인 시각에서 개혁 접근이다.

귀촌 어업인 지원을 위한 각종 규정은 수산업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어촌 어항법 자, , ,

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등 법에 산,

재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법제화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5)

귀촌 어업인의 안정적 농어촌정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후계어업

경영인 지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어촌 창업 동( 10 ), (

법 제 조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은 귀촌 농업인과 동일하다9 ) .

이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귀촌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한 점을 인식 년 중으로 법제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작업, 2012

을 진행하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용어의 정의 및 지

55) 농림수산식품부 귀농어업인 인구조사 결과 및 년 귀농 귀촌정합대책 참조, 2011 2012 (201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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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체제를 구축함이 헌법 제 장 경제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종합개발과6 ( )

지원 및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동법 제 조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본다( 123 ) .

이 절에서는 현재의 귀촌 어업지원 법제를 귀촌 단계별로 분석하고 법제화

가능성을 모색하되 유럽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관련 법제를 비교 분석함으로,

써 이후 농어촌 경제 활력화를 위한 귀촌 어업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FTA

해 보고자 한다.

귀어 관련 법제의 현황 및 쟁점 분석(2)

귀어 단계별 각 법률의 법제 현황 분석1)

귀어에 따른 정착 지원 및 기타 영어지원에 관한 지식 습득1)

귀촌 어업인으로서 지원 대상여부 판단-

도시민 등의 귀어 의사결정2)

귀어를 위한 주소 이전3)

귀어를 위한 주택 마련4)

대지 매입 및 신축 주택 매입 주택 임차 등 주택구입지원사업 등- , ,

영어를 위한 지원 수혜5)

후계농어업 경영인 지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

조 농어촌 창업지원동법 제 조), ( 9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9 )56)

영어 사업 개시6)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 10 )57)

지속적 어업경영을 위한 지원7)

56)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어선 선적지: [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 . )

읍 면 지역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구 시 읍 면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 )

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명 이상이 직( ) 1

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후계어업경영인 수산계열 학교 또는( 5 1 )], ,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를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제 항50% ( 9 1 ).

57)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지방세특] (

례제한법제 조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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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대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사회 부적응, .

이며 이를 조화롭게 소셜 믹싱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social mixing) .

현재 귀촌 관련 법제는 귀농 관련 법제에 비하여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귀어 관련 법제3.

개 관(1)

년대 들어 정부의 차 산업 보호 및 미래 지향적인 경제정책에 힘입어 귀2000 1

농 귀어업인 등 귀촌 인구의 증가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농어업선진화 를 부터 발족하여 농어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T/F 2009.3.16.

서 농어업과 농어촌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내에 전담 를 가동하였다T/F .

그 선진화 대 기본원칙은 농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업 경쟁력을 획기3 (1)

적으로 향상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원제도 시스템 개선 농, (2) , (3)

어업인 속으로 들어가 농어업인 시각에서 개혁 접근이다.

귀촌 어업인 지원을 위한 각종 규정은 수산업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어촌 어항법 자, , ,

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등 법에 산,

재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법제화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5)

귀촌 어업인의 안정적 농어촌정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후계어업

경영인 지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어촌 창업 동( 10 ), (

법 제 조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은 귀촌 농업인과 동일하다9 ) .

이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귀촌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한 점을 인식 년 중으로 법제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작업, 2012

을 진행하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용어의 정의 및 지

55) 농림수산식품부 귀농어업인 인구조사 결과 및 년 귀농 귀촌정합대책 참조, 2011 2012 (201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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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체제를 구축함이 헌법 제 장 경제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종합개발과6 ( )

지원 및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동법 제 조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본다( 123 ) .

이 절에서는 현재의 귀촌 어업지원 법제를 귀촌 단계별로 분석하고 법제화

가능성을 모색하되 유럽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관련 법제를 비교 분석함으로,

써 이후 농어촌 경제 활력화를 위한 귀촌 어업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FTA

해 보고자 한다.

귀어 관련 법제의 현황 및 쟁점 분석(2)

귀어 단계별 각 법률의 법제 현황 분석1)

귀어에 따른 정착 지원 및 기타 영어지원에 관한 지식 습득1)

귀촌 어업인으로서 지원 대상여부 판단-

도시민 등의 귀어 의사결정2)

귀어를 위한 주소 이전3)

귀어를 위한 주택 마련4)

대지 매입 및 신축 주택 매입 주택 임차 등 주택구입지원사업 등- , ,

영어를 위한 지원 수혜5)

후계농어업 경영인 지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

조 농어촌 창업지원동법 제 조), ( 9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9 )56)

영어 사업 개시6)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 10 )57)

지속적 어업경영을 위한 지원7)

56)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어선 선적지: [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 . )

읍 면 지역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구 시 읍 면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 )

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명 이상이 직( ) 1

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후계어업경영인 수산계열 학교 또는( 5 1 )], ,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를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제 항50% ( 9 1 ).

57)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지방세특] (

례제한법제 조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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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 12 )58)

의 단계별 순서는 바뀔 수 있음3), 4), 5) .

주요 논점에 대한 분석 귀어 귀촌 어업인의 법적 정의2) : ( )歸漁

귀어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기 전에 관련 용어-수산업 및 어업의 정의-부터 정

리하기로 한다. 수산업 이란 어업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동“ ” (

법 제 조 제 호 또한 어업 광의이란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 사업협의의 어2 1 ). “ ”( ) (

업과 각종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기르는 어업을 말한다동법 제 조 제 호) ( ) ( 2 2

및 제 호 제 조 제 항 이에는 내수면어업법상 어업도 포함된다 내수면어업법5 , 41 3 ). (

제 조 제 호 참조2 5 ).

표 수산업법상 수산업 및 어업의 정의< 8 - >

어업 협의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 사업( ):

어업광의( )

동조 제 호 기르는 어업 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 2 ) :

동조 제 호( 5 )

수산업법상 수산업 어획물운반업동조 제 호( 3 )

동법 제 조 제 호( 2 1 )

수산물가공업동조 제 호( 4 )

본격적으로 현행 법제상 “귀어 의 용어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는 법령으로”

서 소득세법이 있는바 동법은 비과세 양도소득으로서 세대 주택의 범위에, 1 1

농어촌주택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 ( )”59)을 규정하면서 귀농주택 이라 함은, “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60)가 본인과 그 배우자 또는 이러한

자의 직계존속 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년 이상 거주한5

58)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육성법 제 조에 따른 어업법인 이 영어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 16 “ ”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를 각각 경감한다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50% .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12 ).

59) 이농인 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 취득일후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영농 또( .) 5 .

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 세대 주택의 특례 제 항 제 호 및 제[ 155 (1 1 ) 7 2 3

호 참조].

6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업73 3 . 1.

법 에 의한 신고 허가 및 면허어업자 제 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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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있는 곳을 연고지로 하여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 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동법 제) (

조 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참조89 1 , 155 10 73 1 ).

또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 도(

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 면 지역을 말.)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참조 고 규정하고 있다( 73 2 ) .

우리 헌법은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에서 농 어촌 이라는 개념과 더불123 1 5 ,

어 농 어민 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법을.

비롯한 수산관련법령에서는 어민 이라는 용어 대신 어업인 어업자 어업종사, ,

자 입어자 및 어민 등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다, .

“어촌 에” 대한 정의를 어촌 어항법에서는 어촌 이란 하천 호수 또는 바다“ ”

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

면의 전 지역 또는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36

제 항제 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으로 규정하1 1

고 있는바 동법 제 조 제 호 어민 어업인이라는 용어 대신( 2 1 ), 어촌주민“ ”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동법 제 조 제 호 이하 참조( 2 2 ).61)

귀농 귀촌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개관 기존 귀농 귀촌관련 법제의 한계1. -

년대 들어 정부의 차 산업 보호 및 미래 지향적인 경제정책에 힘입어 귀2000 1

농 귀어업인 등 귀촌 인구의 증가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지속적인 귀농

귀촌가구의 증가와 함께 새로운 귀농귀어정책개발과 정책집행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귀농어귀촌정책의 지원을.

위하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예산의 집행을 필요로 하는 재정

적 부담문제가 수반되므로 새로운 법제 정비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의 조정하고 체계화된 행정시스템의 변화로 귀농귀어정책에서의

수월성 달성을 위한 체제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61) 이우도 어업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2011, p.1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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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 12 )58)

의 단계별 순서는 바뀔 수 있음3), 4), 5) .

주요 논점에 대한 분석 귀어 귀촌 어업인의 법적 정의2) : ( )歸漁

귀어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기 전에 관련 용어-수산업 및 어업의 정의-부터 정

리하기로 한다. 수산업 이란 어업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동“ ” (

법 제 조 제 호 또한 어업 광의이란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 사업협의의 어2 1 ). “ ”( ) (

업과 각종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기르는 어업을 말한다동법 제 조 제 호) ( ) ( 2 2

및 제 호 제 조 제 항 이에는 내수면어업법상 어업도 포함된다 내수면어업법5 , 41 3 ). (

제 조 제 호 참조2 5 ).

표 수산업법상 수산업 및 어업의 정의< 8 - >

어업 협의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 사업( ):

어업광의( )

동조 제 호 기르는 어업 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 2 ) :

동조 제 호( 5 )

수산업법상 수산업 어획물운반업동조 제 호( 3 )

동법 제 조 제 호( 2 1 )

수산물가공업동조 제 호( 4 )

본격적으로 현행 법제상 “귀어 의 용어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는 법령으로”

서 소득세법이 있는바 동법은 비과세 양도소득으로서 세대 주택의 범위에, 1 1

농어촌주택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 ( )”59)을 규정하면서 귀농주택 이라 함은, “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60)가 본인과 그 배우자 또는 이러한

자의 직계존속 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년 이상 거주한5

58)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육성법 제 조에 따른 어업법인 이 영어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 16 “ ”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를 각각 경감한다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50% .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12 ).

59) 이농인 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 취득일후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영농 또( .) 5 .

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 세대 주택의 특례 제 항 제 호 및 제[ 155 (1 1 ) 7 2 3

호 참조].

6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업73 3 . 1.

법 에 의한 신고 허가 및 면허어업자 제 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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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있는 곳을 연고지로 하여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 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동법 제) (

조 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참조89 1 , 155 10 73 1 ).

또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 도(

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 면 지역을 말.)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참조 고 규정하고 있다( 73 2 ) .

우리 헌법은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에서 농 어촌 이라는 개념과 더불123 1 5 ,

어 농 어민 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법을.

비롯한 수산관련법령에서는 어민 이라는 용어 대신 어업인 어업자 어업종사, ,

자 입어자 및 어민 등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다, .

“어촌 에” 대한 정의를 어촌 어항법에서는 어촌 이란 하천 호수 또는 바다“ ”

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

면의 전 지역 또는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36

제 항제 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으로 규정하1 1

고 있는바 동법 제 조 제 호 어민 어업인이라는 용어 대신( 2 1 ), 어촌주민“ ”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동법 제 조 제 호 이하 참조( 2 2 ).61)

귀농 귀촌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개관 기존 귀농 귀촌관련 법제의 한계1. -

년대 들어 정부의 차 산업 보호 및 미래 지향적인 경제정책에 힘입어 귀2000 1

농 귀어업인 등 귀촌 인구의 증가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지속적인 귀농

귀촌가구의 증가와 함께 새로운 귀농귀어정책개발과 정책집행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귀농어귀촌정책의 지원을.

위하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예산의 집행을 필요로 하는 재정

적 부담문제가 수반되므로 새로운 법제 정비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의 조정하고 체계화된 행정시스템의 변화로 귀농귀어정책에서의

수월성 달성을 위한 체제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61) 이우도 어업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2011, p.1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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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귀농어 귀촌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예산의 집행에 있으며 그나마 년 월 일 전체회의, 2012 8 1

를 통해 법률안 심사소위에서 앞에서 살펴본 귀농지원 관련 개 법률개정안이9

원안 수정 가결되었으나 정책집행을 위한 관련 법률의 체계는 여전히 부실한

상태에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의 개발과 조례제정으로 귀농어귀촌인의 유입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귀촌인구 이동의 주된 목적지는 대도시 주변과 강원도,

충청도 등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지원 등으로 어느 정도 귀농 귀어 귀

촌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는 추세에 있다.

귀농시의 경제적 문제(1)

농어촌 이주 시 영농기반사업자금 조달의 문제로 농어촌 이주 후 실패로 인

한 도시로의 재이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삶의 질을 찾아 이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주로,

도시에서의 소득창출의 부재문제로 귀농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귀농 귀

어 귀촌에 따른 정책자금의 지원이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이 때 귀농 귀어.

귀촌을 분류하고 신용도 자기자본비율 연령 등 다양한 평가기준의 선정하여, ,

합리적 평가를 통하여 주택지원과 지원자금에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겠다.

귀농과 현지적응의 문제(2)

농어촌으로의 이주 시 현지인과의 문화와 관습의 차이를 극복하여 마을공동

체에 흡수되어 조화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귀농인과 현지인의 역차별문제와 조화(3)

도시민을 유입하기 위한 지자체의 선심성 정책은 특정 귀농 귀어인에게 상

당한 특혜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책에 따른 수혜에 있어서 기

존 정주민들과의 조화로운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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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정책과 예산문제(4)

대부분의 귀농인이 당면한 문제는 이주에 따른 이주비용과 영농기반조성비

등이므로 정부와 지자체의 상당한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방법으,

로 재정확충이 필요하다.

귀농 귀어 귀촌교육의 체계화(5)

최근 상당히 많은 기관들에서 직업과 연령 등을 고려한 특성화 교육을 지향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기간의 교육과 예산문제로 재래식 경작농업으,

로 귀착하고 있으므로 특화된 농경 특화된 농수산업으로의 정책적 개발이 요,

망된다 귀농 전 직업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농업 어업 서비스업 제조업 수. , , , ,

산업 등 귀농자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이후 농어업의 체제변화에 따른 산업경쟁력을 위한 특성화 교육을FTA

개발하고 전문교육기관을 확충하여야 한다 이주지역 정주민과의 연대를 통한.

멘토 교육과 지속적 관리요청이 필요한데 멘토 교육과 관리를 맡은 정주민,

지원정책도 아울러 요망된다.

귀농 귀어 귀촌을 통한 산업화와 법제 정비(6)

귀농정책에 따른 입법은 귀농자를 위한 재정지원에서 특정 지원계층을 선정

하고 있으나 지원범위와 자격에 대한 범위설정이 뚜렷하지 않으면 입법에 따,

른 수혜가 부족하거나 수혜자가 엇나갈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실태파악과 체

계적 입법이 필요하다 그 동안의 정책을 평가할 때 농업보다는 수산어업 쪽.

이 상당부분 지원이 취약한 상태로 지속되었으며 또한 농업법과 수산업법을,

비교하여 볼 때 귀농인구의 증가로 농업관련 법안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왔

으나 수산업법은 여전히 상당부분 법리적으로 해결할 내용이 존재한다, .

최근 지구온난화와 생태계변화 그리고 바다환경오염 등으로 양식산업의 활

성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귀어 귀촌의 경우에 입법정책

의 방향을 잡을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상호조정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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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귀농어 귀촌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예산의 집행에 있으며 그나마 년 월 일 전체회의, 2012 8 1

를 통해 법률안 심사소위에서 앞에서 살펴본 귀농지원 관련 개 법률개정안이9

원안 수정 가결되었으나 정책집행을 위한 관련 법률의 체계는 여전히 부실한

상태에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의 개발과 조례제정으로 귀농어귀촌인의 유입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귀촌인구 이동의 주된 목적지는 대도시 주변과 강원도,

충청도 등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지원 등으로 어느 정도 귀농 귀어 귀

촌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는 추세에 있다.

귀농시의 경제적 문제(1)

농어촌 이주 시 영농기반사업자금 조달의 문제로 농어촌 이주 후 실패로 인

한 도시로의 재이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삶의 질을 찾아 이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주로,

도시에서의 소득창출의 부재문제로 귀농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귀농 귀

어 귀촌에 따른 정책자금의 지원이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이 때 귀농 귀어.

귀촌을 분류하고 신용도 자기자본비율 연령 등 다양한 평가기준의 선정하여, ,

합리적 평가를 통하여 주택지원과 지원자금에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겠다.

귀농과 현지적응의 문제(2)

농어촌으로의 이주 시 현지인과의 문화와 관습의 차이를 극복하여 마을공동

체에 흡수되어 조화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귀농인과 현지인의 역차별문제와 조화(3)

도시민을 유입하기 위한 지자체의 선심성 정책은 특정 귀농 귀어인에게 상

당한 특혜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책에 따른 수혜에 있어서 기

존 정주민들과의 조화로운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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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정책과 예산문제(4)

대부분의 귀농인이 당면한 문제는 이주에 따른 이주비용과 영농기반조성비

등이므로 정부와 지자체의 상당한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방법으,

로 재정확충이 필요하다.

귀농 귀어 귀촌교육의 체계화(5)

최근 상당히 많은 기관들에서 직업과 연령 등을 고려한 특성화 교육을 지향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기간의 교육과 예산문제로 재래식 경작농업으,

로 귀착하고 있으므로 특화된 농경 특화된 농수산업으로의 정책적 개발이 요,

망된다 귀농 전 직업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농업 어업 서비스업 제조업 수. , , , ,

산업 등 귀농자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이후 농어업의 체제변화에 따른 산업경쟁력을 위한 특성화 교육을FTA

개발하고 전문교육기관을 확충하여야 한다 이주지역 정주민과의 연대를 통한.

멘토 교육과 지속적 관리요청이 필요한데 멘토 교육과 관리를 맡은 정주민,

지원정책도 아울러 요망된다.

귀농 귀어 귀촌을 통한 산업화와 법제 정비(6)

귀농정책에 따른 입법은 귀농자를 위한 재정지원에서 특정 지원계층을 선정

하고 있으나 지원범위와 자격에 대한 범위설정이 뚜렷하지 않으면 입법에 따,

른 수혜가 부족하거나 수혜자가 엇나갈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실태파악과 체

계적 입법이 필요하다 그 동안의 정책을 평가할 때 농업보다는 수산어업 쪽.

이 상당부분 지원이 취약한 상태로 지속되었으며 또한 농업법과 수산업법을,

비교하여 볼 때 귀농인구의 증가로 농업관련 법안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왔

으나 수산업법은 여전히 상당부분 법리적으로 해결할 내용이 존재한다, .

최근 지구온난화와 생태계변화 그리고 바다환경오염 등으로 양식산업의 활

성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귀어 귀촌의 경우에 입법정책

의 방향을 잡을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상호조정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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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2.

귀농 관련 법률 의 필요성(1) ‘ ’

귀농과 관련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귀농인을 특별히

고려해야 할 잠재적 후계농업 인력이라고 간주한다면 또 지금처럼 이미 그런,

고려 속에서 귀농인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귀농, ‘

인에 대한 중앙정부 수준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농어업 농어촌 및’ .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하여 그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농어업경. ‘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후계 농업인력에 관한 지원 규정을 담고 있’

다 그런데 이때 후계농업인력 의 자격 요건 등을 살펴보면 이제 막 농업 부문. ‘ ’

에 발들인 창업농과는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영농경력과 역량.

을 갖춘 농업인들이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귀농인들.

을 잠재적인 후계농업인으로 간주하고 정책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면 창업 단,

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성격의 법제를 참고할’

만하다 그 법은 무엇보다도 농업 부문에 처음 진입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체계.

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62) 그처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법제화할 때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 ’

는 방안과 신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귀촌 관련 법률 의 필요성(2) ‘ ’

귀촌 은 학술적으로도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확고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 ’

다 무엇을 귀촌이라고 정의하는가에 따라 여러 논의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다만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일반적인 인구 이동 전체. ,

를 귀촌 이라는 범주에 넣고 생각한다면 관련된 중요한 법률은‘ ’ ‘국가균형발전

62) 법률 원문은 김정섭 임지은 편 귀농인과 함께하는 이야기 한마당 공개토론회 자료집 참조‘ (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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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 이라 할 수 있다 모두 종합적 지역계획 이라는’ . ‘ ’

수단을 통해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매우 높

은 수준의 법이다 그 안에 귀촌 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규정하여 넣는 것은. ‘ ’

관련 조항들의 위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삶의. , ‘

질 향상 특별법 제 조에는 정부가 이 법의 목적에 따라 기본’ 5 ‘ 계획을 수립하’

게 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게 하고 있다.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농어촌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귀농인 또는 귀촌인을 농촌 지역발전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간주하고 정책

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앞 절에서 주장한 바 있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 ‘ ’

에서는 그러한 지역발전의 주체를 발굴하고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

책무가 명시된 바는 없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삶의 질 향. ‘ ’ ‘

상 특별법 모두 지자체 수준에서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 ’

있는 바 그 안에 귀농 귀촌 문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

어지도록 뒷받침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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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2.

귀농 관련 법률 의 필요성(1) ‘ ’

귀농과 관련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귀농인을 특별히

고려해야 할 잠재적 후계농업 인력이라고 간주한다면 또 지금처럼 이미 그런,

고려 속에서 귀농인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귀농, ‘

인에 대한 중앙정부 수준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농어업 농어촌 및’ .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하여 그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농어업경. ‘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후계 농업인력에 관한 지원 규정을 담고 있’

다 그런데 이때 후계농업인력 의 자격 요건 등을 살펴보면 이제 막 농업 부문. ‘ ’

에 발들인 창업농과는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영농경력과 역량.

을 갖춘 농업인들이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귀농인들.

을 잠재적인 후계농업인으로 간주하고 정책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면 창업 단,

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성격의 법제를 참고할’

만하다 그 법은 무엇보다도 농업 부문에 처음 진입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체계.

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62) 그처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법제화할 때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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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관련 법률 의 필요성(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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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법률 원문은 김정섭 임지은 편 귀농인과 함께하는 이야기 한마당 공개토론회 자료집 참조‘ (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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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 이라 할 수 있다 모두 종합적 지역계획 이라는’ . ‘ ’

수단을 통해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매우 높

은 수준의 법이다 그 안에 귀촌 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규정하여 넣는 것은. ‘ ’

관련 조항들의 위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삶의. , ‘

질 향상 특별법 제 조에는 정부가 이 법의 목적에 따라 기본’ 5 ‘ 계획을 수립하’

게 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게 하고 있다.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농어촌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귀농인 또는 귀촌인을 농촌 지역발전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간주하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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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 그 안에 귀농 귀촌 문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

어지도록 뒷받침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할 만하다.



제 4절 귀농 귀촌 지원 법제

125

지원 대상 개별 귀농 귀촌인 또는 농촌지역(3) :

귀농 또는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준비를

돕는 것은 도시민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주로 중앙정,

부가 주도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귀농 귀촌과 관련하여 많은 정책 요구는.

도시민들의 이주 직후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성주인 김성아( , 2012

참고 그런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주체는 농촌 지방자치단체이며 상당.). ,

부분은 개별적 지원보다는 지역 수준에서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집단적

으로 조직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관련 전문가,

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중앙. ,

정부가 법제를 마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할 수 있고 또는 뒷받침해야 하

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소 결(4)

귀농 귀촌지원을 위한 법률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귀농 귀,

촌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가라는 문제부터 시작한다 농촌의.

고령화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순기능에 기여한다는 여러 실증적 연구로부터

이러한 귀농 귀촌이라는 새로운 현상 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移都鄕村

새로운 법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른다.

문제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하는 주체 귀농 귀촌인 나 지자체가 감( )

당하는 리스크를 얼마나 섬세하게 관리하고 줄여나가는 법적 장치도 함께 필요

하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서 이러한 현상을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나 국내.

에서도 많은 시행착오 끝에 성공한 지역사례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

라고 본다 아래 해외사례 중. 일본의 경우에 신규 취농 시 국가기관에서 집중,

적으로 상담을 해주면서 하루에 명만 상담 과연 신청인이 농업에 잘 맞는지( 3 ),

여부를 년의 기간 동안 관찰하고 영농을 농사법인을 통해 체험하면서 맞춤식5

으로 정착을 돕는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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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필수사항3.

귀농 귀촌법제에 들어갈 내용(1)

정부의 귀농어업인 지원 정책에 대한 대응이 신법 제정 을 수반해야 하는가‘ ’

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 신법을 제정할 경우 그 법에는 어떤. ,

내용이 담겨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귀농 귀촌법제에.

들어갈 내용으로 귀촌의 시스템 형성 조직 교육 계획 예산 금융1) , 2) , 3) , 4) , 5) , 6) ,

문제점과 대안의 서술을 하도록 하겠다7) .

시스템형성

그림 귀농 귀촌의 기본프로세스< 6 - >

귀농 귀촌을 하기 위한 절차는 단계 귀농 귀촌 결심기 단계 귀농(1 ) , (2 )

귀촌준비기 단계 귀농 귀촌실행기 단계 지역적응기 단계 자립 및, (3 ) , (4 ) , (5 )

안착기의 순서로 이어진다 각 단계별로 충분한 준비와 연습이 있어야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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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주도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귀농 귀촌과 관련하여 많은 정책 요구는.

도시민들의 이주 직후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성주인 김성아( , 2012

참고 그런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주체는 농촌 지방자치단체이며 상당.). ,

부분은 개별적 지원보다는 지역 수준에서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집단적

으로 조직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관련 전문가,

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중앙. ,

정부가 법제를 마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할 수 있고 또는 뒷받침해야 하

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소 결(4)

귀농 귀촌지원을 위한 법률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귀농 귀,

촌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가라는 문제부터 시작한다 농촌의.

고령화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순기능에 기여한다는 여러 실증적 연구로부터

이러한 귀농 귀촌이라는 새로운 현상 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移都鄕村

새로운 법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른다.

문제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하는 주체 귀농 귀촌인 나 지자체가 감( )

당하는 리스크를 얼마나 섬세하게 관리하고 줄여나가는 법적 장치도 함께 필요

하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서 이러한 현상을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나 국내.

에서도 많은 시행착오 끝에 성공한 지역사례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

라고 본다 아래 해외사례 중. 일본의 경우에 신규 취농 시 국가기관에서 집중,

적으로 상담을 해주면서 하루에 명만 상담 과연 신청인이 농업에 잘 맞는지( 3 ),

여부를 년의 기간 동안 관찰하고 영농을 농사법인을 통해 체험하면서 맞춤식5

으로 정착을 돕는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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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필수사항3.

귀농 귀촌법제에 들어갈 내용(1)

정부의 귀농어업인 지원 정책에 대한 대응이 신법 제정 을 수반해야 하는가‘ ’

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 신법을 제정할 경우 그 법에는 어떤. ,

내용이 담겨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귀농 귀촌법제에.

들어갈 내용으로 귀촌의 시스템 형성 조직 교육 계획 예산 금융1) , 2) , 3) , 4) , 5) , 6) ,

문제점과 대안의 서술을 하도록 하겠다7) .

시스템형성

그림 귀농 귀촌의 기본프로세스< 6 - >

귀농 귀촌을 하기 위한 절차는 단계 귀농 귀촌 결심기 단계 귀농(1 ) , (2 )

귀촌준비기 단계 귀농 귀촌실행기 단계 지역적응기 단계 자립 및, (3 ) , (4 ) , (5 )

안착기의 순서로 이어진다 각 단계별로 충분한 준비와 연습이 있어야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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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에 성공할 수 있다 만약 한 단계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도시로.

돌아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중앙정

부주도의 과정에는 별 문제가 없이 진행되지만 지역사회에 들어가면서부터 귀

농 귀촌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표의 경우를 보면 지역.

적응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항과 비중이 전체 귀농 귀촌단계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긴요하게 요구된 점은 귀농 귀촌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귀농

귀촌인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아무 준비 없이 교육 한번 받.

아 보지 않고 농촌에 귀농 귀촌한다는 것은 적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 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적응기나 안착기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 .

정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귀농 귀촌하는 이들의 귀농 귀촌사업계획을 도와주고

그들이 적정규모와 능력에 적합한 맞춤형귀촌 준비된 귀농을 도와주어야 귀,

농 귀촌에 성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귀농 귀촌인들은 정보획득어려움 이주부적응 정착초기, ,

생계유지 정착컨설팅 미비 영농자금미확보 영농기술습득어려움 농산물판매, , , ,

곤란 자녀교육어려움 농지확보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 , .

는 지금도 안착기에 접어든 향촌인들은 정착할까 돌아갈까를 고민하고 있다.

안착기의 향촌인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귀농 귀촌의.

성공의 바로미터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노동력확보 주민관계 소득원지속 자. , , ,

금부족 등 전반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도시자본유치와.

전문적인 도시의 기술과 지식정보가 같이 농촌으로 와야 도농상생의 방법과

귀농 귀촌이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귀농 귀촌 사업계획서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농촌으로 들어가는 사람

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만원을 귀농 귀촌 컨설팅 비용. 120

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끊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가 표면.

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부적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다수의 학자들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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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귀농 귀촌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9 - >

구 분 어려움
자료 출처

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결심기

귀농 귀촌 관련 정보 수집 곤란1.1. 4

인터넷 사용 어려움1.2. 1

구체적인 도움을 줄 기관 부족1.3. 1

1.4. 귀농 귀촌을 도와줄 공식기관 부재 1

노후 은퇴설계학교 개설 요망1.5. 1

준비기

배우자의 반대2.1. 2

자녀의 반대2.2. 1

2.3. 귀농교육프로그램에대한안내부족 2

귀농 귀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2.4. 2

귀농 귀촌지 탐색비용의 부담2.5. 1

2.6. 교육생 사업계획서 작성 보조 미흡

실행기

영농 관련 상담 및 안내 미흡3.1. 1

귀농 귀촌지 선정3.2. 2

영농실습 기회 미흡3.3. 2

주거지 관련 정보 제공의 미흡3.4. 2

농지 구입 정보 제공의 미흡3.5. 1

영농상담 기회 부족3.6. 2

3.7. 정책자금지원기회에대한 정보부족 3

적응기

이주 후 초기 지역적응 어려움4.1. 4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생계 유지4.2. 4

정착 단계에서의 멘토링 부족4.3. 2

4.4. 영농계획귀촌사업계획 컨설팅 미흡/ 4

4.5. 농사시설 및 영농자금 확보의 어려움 4

4.6. 농사및농업경영 기술습득의어려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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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에 성공할 수 있다 만약 한 단계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도시로.

돌아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중앙정

부주도의 과정에는 별 문제가 없이 진행되지만 지역사회에 들어가면서부터 귀

농 귀촌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표의 경우를 보면 지역.

적응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항과 비중이 전체 귀농 귀촌단계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긴요하게 요구된 점은 귀농 귀촌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귀농

귀촌인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아무 준비 없이 교육 한번 받.

아 보지 않고 농촌에 귀농 귀촌한다는 것은 적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 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적응기나 안착기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 .

정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귀농 귀촌하는 이들의 귀농 귀촌사업계획을 도와주고

그들이 적정규모와 능력에 적합한 맞춤형귀촌 준비된 귀농을 도와주어야 귀,

농 귀촌에 성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귀농 귀촌인들은 정보획득어려움 이주부적응 정착초기, ,

생계유지 정착컨설팅 미비 영농자금미확보 영농기술습득어려움 농산물판매, , , ,

곤란 자녀교육어려움 농지확보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 , .

는 지금도 안착기에 접어든 향촌인들은 정착할까 돌아갈까를 고민하고 있다.

안착기의 향촌인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귀농 귀촌의.

성공의 바로미터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노동력확보 주민관계 소득원지속 자. , , ,

금부족 등 전반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도시자본유치와.

전문적인 도시의 기술과 지식정보가 같이 농촌으로 와야 도농상생의 방법과

귀농 귀촌이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귀농 귀촌 사업계획서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농촌으로 들어가는 사람

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만원을 귀농 귀촌 컨설팅 비용. 120

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끊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가 표면.

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부적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다수의 학자들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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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귀농 귀촌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9 - >

구 분 어려움
자료 출처

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결심기

귀농 귀촌 관련 정보 수집 곤란1.1. 4

인터넷 사용 어려움1.2. 1

구체적인 도움을 줄 기관 부족1.3. 1

1.4. 귀농 귀촌을 도와줄 공식기관 부재 1

노후 은퇴설계학교 개설 요망1.5. 1

준비기

배우자의 반대2.1. 2

자녀의 반대2.2. 1

2.3. 귀농교육프로그램에대한안내부족 2

귀농 귀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2.4. 2

귀농 귀촌지 탐색비용의 부담2.5. 1

2.6. 교육생 사업계획서 작성 보조 미흡

실행기

영농 관련 상담 및 안내 미흡3.1. 1

귀농 귀촌지 선정3.2. 2

영농실습 기회 미흡3.3. 2

주거지 관련 정보 제공의 미흡3.4. 2

농지 구입 정보 제공의 미흡3.5. 1

영농상담 기회 부족3.6. 2

3.7. 정책자금지원기회에대한 정보부족 3

적응기

이주 후 초기 지역적응 어려움4.1. 4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생계 유지4.2. 4

정착 단계에서의 멘토링 부족4.3. 2

4.4. 영농계획귀촌사업계획 컨설팅 미흡/ 4

4.5. 농사시설 및 영농자금 확보의 어려움 4

4.6. 농사및농업경영 기술습득의어려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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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은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다 아직 여러 분야를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스템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지나치게 사람 중심으로 귀농.

귀촌이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귀농 귀촌이 사람중.

심으로 좀 더 세련되게 유치해야 하는 도시자본이나 선진기술 전문영역 지식, ,

정보 분야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많다.

이러한 도시자본유치 도시민유치 도시기술 및 지식정보 유치 등, ,

요소를 충실히 농촌에 유치해 도농이 균형 있는 조화로운 국토계획과 개발이3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구 분 어려움
자료 출처

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4.7. 5

교통 문제4.8. 2

주택 마련4.9. 2

농지 원부 마련4.10. 2

문화적 생활의 어려움4.11. 3

의료 복지 등 생활환경 문제4.12. , 2

자녀 교육4.13. 5

귀농 귀촌협의회 지원4.14. 1

농지 확보 전용 임차 매입 등4.14. ( , , ) 6

안착기

노동력 확보5.1. 4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 형성5.2. 6

소득원 확보 문제5.3. 6

자립여건 불확실5.4. 3

5.5. 자금 부족으로 인한 농지 확보의 어

려움
5

주 기호로 표시한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다) .

가 유상오 나 차광주 다 송용섭 황대용 라 장동헌 마 조창완 바 강대구 등: (2011), : (2010), : (2010), : (2009), : (2009), :

사 서만용 구자인 아 김성수 등 자 김형용 차 성주인 김성아(2006), : (2005), : (2004), : (1998). : (2012)

김정섭 의 귀농포럼 발제내용을 참고로 작성* (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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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합리적인 분석과 효과측정 평가를 위해 관련 변인에 대한 단계별

역할과 각 과정에 대해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까지 관련 연구나 정.

책에 있어서 종합화나 융복합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귀농 귀촌의 역할

과 범위 추진 체계 방법 등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 때문에 귀농 귀촌인, , .

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무엇을 공급해주어야 하는지막힌 곳을 어떻게 최소비용/ /

으로 공급할 것인지 등이 빠른 시간 내 법제화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합리적인

국가계획과 국민재편성이 가능할 것이다.

조 직

현재 귀농 귀촌을 담당할 중앙조직은 농림부 경영인력과와 시도 농정과 시,

군농정과의 계통을 타고 내려간다 하지만 귀촌귀농의 경우 일종의 사회적 이.

민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담당자 인. 1

혹은 담당과 직원 인이 도맡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귀농 귀촌2 .

업무는 업무의 전문성과 상담 현장성 법제 등 다양한 분야를 공무원 인이, , 1~2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밖이다 때문에 약 개월이면 담당자가 바뀌고 업무. 8~12

의 연속성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공무원조직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귀농 업무.

담당자의 경험 전문성 등의 중요성과 함께 그와 같은 업무 담당자의 부재 시, ,

에도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업무분장과 체계 구축이

필요다.

또한 발전적 측면에서 귀농 귀촌을 고찰할 때 귀농 귀촌전담과가 정비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일선 시군에 개별 과 단위 조직이 정비되어야 한다. , .

귀농 귀촌인지원계 도시자본유치계 정착 및 자립계 등 정착과 정주지, ,

원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단순한 소득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따.

라서 소득증대에 실패하면 더 이상 정착할 구심력을 잃어버리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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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은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다 아직 여러 분야를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스템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지나치게 사람 중심으로 귀농.

귀촌이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귀농 귀촌이 사람중.

심으로 좀 더 세련되게 유치해야 하는 도시자본이나 선진기술 전문영역 지식, ,

정보 분야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많다.

이러한 도시자본유치 도시민유치 도시기술 및 지식정보 유치 등, ,

요소를 충실히 농촌에 유치해 도농이 균형 있는 조화로운 국토계획과 개발이3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구 분 어려움
자료 출처

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4.7. 5

교통 문제4.8. 2

주택 마련4.9. 2

농지 원부 마련4.10. 2

문화적 생활의 어려움4.11. 3

의료 복지 등 생활환경 문제4.12. , 2

자녀 교육4.13. 5

귀농 귀촌협의회 지원4.14. 1

농지 확보 전용 임차 매입 등4.14. ( , , ) 6

안착기

노동력 확보5.1. 4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 형성5.2. 6

소득원 확보 문제5.3. 6

자립여건 불확실5.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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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합리적인 분석과 효과측정 평가를 위해 관련 변인에 대한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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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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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지자체 귀농 귀촌정책 프로세스>

귀농 귀촌에 관련된 민간조직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년 월 한. 2012 5

국귀촌협회가 창립되어 활동준비를 하고 있는데 귀촌협회의 정체성확립과 대

표성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일선지자체의.

귀농 귀촌협의회를 자생력을 갖도록 절차와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큰 틀에.

서 본다면 신규 후계농조직으로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농협과 경영인연합회,

대표작목반 혹은 법인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 조직은 현재 임의조직인 곳도 있으며 지자체와 협력관계인 조직도 있으

며 이도 저도 아닌 친목조직도 있다 따라서 시군에 존재하는 귀농 귀촌협의.

회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이들이 공익성과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자생력과 자립을 도와주는 것이 향후 귀농 귀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립에 관한 측면은 시군단위 협의회기 일종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요구된다 만약 사회적 기업으로 공익성과 회원들을 대.

변할 경우 향후 중앙정부나 시도 단위의 공공센터와의 관계도 정립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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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귀농 귀촌교육은 국민재교육 내지는 평생학습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며 은퇴이후의 수십 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국민

교육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중앙단위귀농 귀촌교육은 표준.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중앙단위지방단위일선시군단위로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 /

성이 제기된다.

주먹구구식의 교육이 아니라 국민이 향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우리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가 돕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표 귀농 귀촌 교육의 위계< 10 - >

위 계 개 요 주요 내용

중앙정부

농림부( )
개론 총론+

이주기초전반적 농산어촌 소개-

내용준비자세프로세스- - -

지방정부
각론 도단위+

특성반영
시군 소개지원책 정보 및 시스템 개인준비사항- - -

기초

지자체

세론 농업+ +

창업 취직+

구체적인 농업소개 작목반소개 사회단체 협의회, , ,

소개학교 복지 문화 의료 등 생활인프라지원, , ,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개론내지는 총론적인 성격의 교육이 요구된다 중앙정.

부는 국민의 보편적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인생 후반부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면 좋다 예를 들어 귀농 귀촌기초 전반적인. -

농산어촌소개 귀농 귀촌의 전반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

통해 개인 스스로 각자에 적합한 내용을 채우고 스스로 준비하고 농업과 농촌

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도우며 인생후반부를 살아갈 자세와 자조적 프로세스

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할 역할이다.

도 단위 지방정부에서는 각론과 도 단위 특성을 소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중앙정부보다 세밀하고 깊이 있는 도의 특성과 차별성을 소개하는 교육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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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요구된다 현재 도 단위 귀농 귀촌정책이나 교육이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정보를 가지고 일선 시군으로 뛰어 들어가는 형국이다 때문에.

섬세함과 세련됨을 조정하는 기능이 없고 투박하고 맹목적적인 형태의 귀농

귀촌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 단위 귀농 귀촌교육에서는 대표 시군 소개지방. -

정부 지원책 정보 및 시스템개별 도록 향도 할 경우 개인준비사항 등을 명확- -

하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가능하다면 가이드 북 형태의 도별 표준 소개책자.

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도 방안이다.

그림 시군단위의 귀촌인 교육방향< 8 - >

시군단위에서는 세론 농업 창업 취직 등 매우 구체적인 교육이 전개되어야+ + +

한다 특히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나 갈등을 방지할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분명 공동체적인 농촌과 개인적 합리적인 도시생활.

은 다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 공생 할 수 있는 방안을 상호간에 찾. ,

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상호이해증진을 시켜야 한다 다시 강조하.

면 귀촌은 사회적 이민이지만 전혀 지원이 없다 우리국민이 아닌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정의 도 지원이 없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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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에서는 귀농 귀촌인들에게 구체적인 농업소개 작목반소개 사회, ,

단체 협의회소개학교 복지 문화 의료 등 생활인프라지원을 소개하는 것이, , , ,

필요하다 또 서로 자연스럽게 친교할 수 있는 방안과 시설 계기를 마련해 주. ,

어야 정착율을 높일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민간영역이 계속 확대되는데 민간교육기관의 자생력을 높여주는

데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인건비책정이 없고 이익을창출할 수 없.

는 교육 형태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민간교육기관이 무너지면 많은 노하.

우와 교육생 네트워크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기관양성과 제대로 교육받아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귀농 귀촌을 정부가 앞장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은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도리이다.

중앙단위 교육 중에 민간교육의 역할과 위계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즉. ,

은퇴유형별 교육이 정립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교육을 받을 것.

인지가 명확해져야 한다 농업형 창업형 은퇴형 산업형 취업형 은둔형 등. , , , , ,

다양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은퇴연령별 교육도 마련되어야 한다 즉 대 대 대 대 이상의. , 30 , 40 , 50 , 60

다양한 국민들의 귀농 귀촌교육수요를 조사하고 이들이 향후 삶의 방법을 결

정하도록 도와야 한다.

다음은 은퇴전문영역 교육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경우도 일반 교직 군인 등. , ,

구분해서 교육시키고 이들이 은퇴 후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지도를 통해 지역

사회안전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가 시스템화해야 할 것이다 공공영역으.

로 공사 공단 농협 등 공익형 기업이 있다 이들도 준 공무원적인 성격으로, , .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이 귀농 귀촌할 경우 인센

티브방안도 모색해야 하겠다.

대기업 일반기업 자영업 전문영역의 전문인 등도 각기 특성에 적합한 소양교육, , ,

과 귀촌교육을 편성해 소질을 개발하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의 일과 조직과

봉사를 농산어촌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 컨설팅이 없는 집체교육과 일.

반교육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 마치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달리. 100m



제 4절 귀농 귀촌 지원 법제

133

할이 요구된다 현재 도 단위 귀농 귀촌정책이나 교육이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정보를 가지고 일선 시군으로 뛰어 들어가는 형국이다 때문에.

섬세함과 세련됨을 조정하는 기능이 없고 투박하고 맹목적적인 형태의 귀농

귀촌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 단위 귀농 귀촌교육에서는 대표 시군 소개지방. -

정부 지원책 정보 및 시스템개별 도록 향도 할 경우 개인준비사항 등을 명확- -

하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가능하다면 가이드 북 형태의 도별 표준 소개책자.

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도 방안이다.

그림 시군단위의 귀촌인 교육방향< 8 - >

시군단위에서는 세론 농업 창업 취직 등 매우 구체적인 교육이 전개되어야+ + +

한다 특히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나 갈등을 방지할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분명 공동체적인 농촌과 개인적 합리적인 도시생활.

은 다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 공생 할 수 있는 방안을 상호간에 찾. ,

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상호이해증진을 시켜야 한다 다시 강조하.

면 귀촌은 사회적 이민이지만 전혀 지원이 없다 우리국민이 아닌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정의 도 지원이 없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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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에서는 귀농 귀촌인들에게 구체적인 농업소개 작목반소개 사회, ,

단체 협의회소개학교 복지 문화 의료 등 생활인프라지원을 소개하는 것이, , , ,

필요하다 또 서로 자연스럽게 친교할 수 있는 방안과 시설 계기를 마련해 주. ,

어야 정착율을 높일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민간영역이 계속 확대되는데 민간교육기관의 자생력을 높여주는

데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인건비책정이 없고 이익을창출할 수 없.

는 교육 형태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민간교육기관이 무너지면 많은 노하.

우와 교육생 네트워크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기관양성과 제대로 교육받아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귀농 귀촌을 정부가 앞장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은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도리이다.

중앙단위 교육 중에 민간교육의 역할과 위계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즉. ,

은퇴유형별 교육이 정립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교육을 받을 것.

인지가 명확해져야 한다 농업형 창업형 은퇴형 산업형 취업형 은둔형 등. , , , , ,

다양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은퇴연령별 교육도 마련되어야 한다 즉 대 대 대 대 이상의. , 30 , 40 , 50 , 60

다양한 국민들의 귀농 귀촌교육수요를 조사하고 이들이 향후 삶의 방법을 결

정하도록 도와야 한다.

다음은 은퇴전문영역 교육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경우도 일반 교직 군인 등. , ,

구분해서 교육시키고 이들이 은퇴 후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지도를 통해 지역

사회안전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가 시스템화해야 할 것이다 공공영역으.

로 공사 공단 농협 등 공익형 기업이 있다 이들도 준 공무원적인 성격으로, , .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이 귀농 귀촌할 경우 인센

티브방안도 모색해야 하겠다.

대기업 일반기업 자영업 전문영역의 전문인 등도 각기 특성에 적합한 소양교육, , ,

과 귀촌교육을 편성해 소질을 개발하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의 일과 조직과

봉사를 농산어촌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 컨설팅이 없는 집체교육과 일.

반교육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 마치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달리. 100m



제 4절 귀농 귀촌 지원 법제

135

기를 하는 격으로 반드시 전문교육기관에서 컨설팅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 농촌으로 가는 방안을 프로세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세스화가.

지역의 멘토제와 연결되고 이것이 법인 혹은 작목반과 연계되어 농산업 농식,

품 농촌관광 농유통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형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돕, ,

는 것이 요구된다.

계 획

이 부분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귀농 귀촌국가계획이 있고 여.

기에 기준해 도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일선 지자체에서는 시군단위 귀

농 귀촌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계획에는 귀농 귀촌 수요추정과 필요예산.

수립 조직구성 및 유지관리 등의 골격부가 필요하다, .

또한 귀농 귀촌의 홍보와 귀촌인 처우 귀촌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

는 방안 지역과 귀촌인들이 갈등을 겪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지혜 등을 계,

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역의 귀농 귀촌센터 혹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

원하는 방안과 귀촌인의 컨설팅 갈등이나 어려움 발생 시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계획은 국가단위계획 도단위 계획 시군단위계획이 순서대로 수립되어야 하, ,

며 국가는 도와 시군 단위 계획을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

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경관계획을 수립하면 농촌마을종합개.

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향토산업사업 등, ,

다양한 사업에 귀농 귀촌인이 이상 참여하여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5%

시군 귀농 귀촌계획 수립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예 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및 시군지자체에서 귀농 귀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년 귀농 귀촌교육비는 총. 2012

억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작년도 귀농 귀촌인구가 만 천여 명이고 인당13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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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교육비는 만 천원으로 금년도예산이 만약 억원 순으로 늘어나고5 6 40

귀농 귀촌가구수가 만 세대를 돌파하더라도 인당 교육비는 만원 순이다2 1 9 .

현재 귀농 귀촌교육 필수시간수를 채우려면 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100

자부담 를 귀농 귀촌자가 부담하더라도 약 만원을 국가가 부담해야30% 65~75

교육이 가능하다 이 정도 규모라면 국가는 시간 필요시간 중 약 정도. 100 10%

인 시간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인데 문제가 크다 제대로 된 교육과 행정조10 , .

직구성 예산지원이 되어야 귀촌귀농의 품격을 높일 수 있고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

일선지자체나 도단위 지방정부의 경우도 예산이 충분히 책정되어 있지 못해

홍보성이벤트나 박람회 참가 수준의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도 단.

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 사업은 크게 정착 자금 지원 교육 체험 지원 관, ,

계 형성 지원 정보 제공 기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표 지자체 귀농 지원 정책 도 단위< 11 - ( , 2011)>

구 분 사업명 실시 지역 금액 만원( - ( ))

정착 자금 지원

창업자금보조 귀농정착지원사업 경북 경남- ( , -500)

창업자금융자 농어촌진흥기금 귀농인 융자 전남 억원 이내- ( -1 )

주택수리보조 주택수리비 보조 전남- ( -500)

교육 체험 지원

교육비보조 광주전남귀농학교 귀농철학교육비 보조전남- ( -35)

귀농인턴 귀농인턴 지원사업경북- ( )

영농교육
경북농민사관학교 귀농과정 경북- ( )

과학영농귀농학교 도비 운영 경남- ( )

관계 형성 지원

간담회 포럼,
귀농 귀촌포럼경북- ( )

시군귀농 귀촌자생단체와의 간담회경북- ( )

단합대회 귀농 귀촌한마당잔치 경북- ( )

멘토링 귀농인 멘토 및 전담직원제 전남- ( )

정보 제공

홍보설명회 찾아가는 귀농설명회전남- ( )

초청프로그램 귀농학교 교육생 초청 농사체험 전남- ( )

지역안내 귀농하기 좋은마을 선정경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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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하는 격으로 반드시 전문교육기관에서 컨설팅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 농촌으로 가는 방안을 프로세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세스화가.

지역의 멘토제와 연결되고 이것이 법인 혹은 작목반과 연계되어 농산업 농식,

품 농촌관광 농유통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형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돕, ,

는 것이 요구된다.

계 획

이 부분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귀농 귀촌국가계획이 있고 여.

기에 기준해 도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일선 지자체에서는 시군단위 귀

농 귀촌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계획에는 귀농 귀촌 수요추정과 필요예산.

수립 조직구성 및 유지관리 등의 골격부가 필요하다, .

또한 귀농 귀촌의 홍보와 귀촌인 처우 귀촌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

는 방안 지역과 귀촌인들이 갈등을 겪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지혜 등을 계,

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역의 귀농 귀촌센터 혹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

원하는 방안과 귀촌인의 컨설팅 갈등이나 어려움 발생 시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계획은 국가단위계획 도단위 계획 시군단위계획이 순서대로 수립되어야 하, ,

며 국가는 도와 시군 단위 계획을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

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경관계획을 수립하면 농촌마을종합개.

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향토산업사업 등, ,

다양한 사업에 귀농 귀촌인이 이상 참여하여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5%

시군 귀농 귀촌계획 수립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예 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및 시군지자체에서 귀농 귀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년 귀농 귀촌교육비는 총. 2012

억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작년도 귀농 귀촌인구가 만 천여 명이고 인당13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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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교육비는 만 천원으로 금년도예산이 만약 억원 순으로 늘어나고5 6 40

귀농 귀촌가구수가 만 세대를 돌파하더라도 인당 교육비는 만원 순이다2 1 9 .

현재 귀농 귀촌교육 필수시간수를 채우려면 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100

자부담 를 귀농 귀촌자가 부담하더라도 약 만원을 국가가 부담해야30% 65~75

교육이 가능하다 이 정도 규모라면 국가는 시간 필요시간 중 약 정도. 100 10%

인 시간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인데 문제가 크다 제대로 된 교육과 행정조10 , .

직구성 예산지원이 되어야 귀촌귀농의 품격을 높일 수 있고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

일선지자체나 도단위 지방정부의 경우도 예산이 충분히 책정되어 있지 못해

홍보성이벤트나 박람회 참가 수준의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도 단.

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 사업은 크게 정착 자금 지원 교육 체험 지원 관, ,

계 형성 지원 정보 제공 기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표 지자체 귀농 지원 정책 도 단위< 11 - ( , 2011)>

구 분 사업명 실시 지역 금액 만원( - ( ))

정착 자금 지원

창업자금보조 귀농정착지원사업 경북 경남- ( , -500)

창업자금융자 농어촌진흥기금 귀농인 융자 전남 억원 이내- ( -1 )

주택수리보조 주택수리비 보조 전남- ( -500)

교육 체험 지원

교육비보조 광주전남귀농학교 귀농철학교육비 보조전남- ( -35)

귀농인턴 귀농인턴 지원사업경북- ( )

영농교육
경북농민사관학교 귀농과정 경북- ( )

과학영농귀농학교 도비 운영 경남- ( )

관계 형성 지원

간담회 포럼,
귀농 귀촌포럼경북- ( )

시군귀농 귀촌자생단체와의 간담회경북- ( )

단합대회 귀농 귀촌한마당잔치 경북- ( )

멘토링 귀농인 멘토 및 전담직원제 전남- ( )

정보 제공

홍보설명회 찾아가는 귀농설명회전남- ( )

초청프로그램 귀농학교 교육생 초청 농사체험 전남- ( )

지역안내 귀농하기 좋은마을 선정경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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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황정임 기초 지방자치단체 귀농 귀촌 정책 추진 실태와 쟁점 농림부 회(2012), , 1 귀농포럼

도 단위에서는 경북 경남 전북 전남에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이, , , ,

외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정책 추진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전북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농 귀촌인 사회적 일자리 지원 귀농 귀촌 창업 프로젝트 공모 사업이 특‘ ’, ‘ ’

징적이었다 전남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귀농인 유치에 대한 열의가 높아 비교적.

다수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시군의 귀농인 유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도 차원의 조정 관리 역할을 중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사람만 불러들이고 책.

임지지 못하는 구태를 보이는 지자체도 있다 현재 착실히 준비를 하는 지자.

체를 보면 대부분이 농림부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을 신청해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이다.

시군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 사업을 같은 분류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다수의 시군에서 정착 자금 지원 을 대표적이다 중앙 단위에서 제시하는, ‘ ’ .

창업 자금이 융자인데 반해 지자체에서는 보조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지자,

체가 많았다 충북 단양의 경우 보조사업과 연리 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 1.5%

데 귀촌인들의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예산지원의 근거나 조직중앙정부의 시스.

템구성 등이 보완이 되어야 귀농 귀촌의 르네상스를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일선 지자체 중에서는 중앙 단위에서 중단한 빈집수리비 보조 예산을 자체적‘ ’

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는 지자체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

임대형주택의 중간 형태인 빈집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빈집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많은 효과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 진안과 같이 융자를 포함한 현금 지원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의 불씨가,

된다고 인식하고 귀농 귀촌인 환영행사인 집들이지원비용 만원 이외에는, 20

구 분 사업명 실시 지역 금액 만원( - ( ))

빈집정보제공 웰빙전남홈페이지 내 주택토지정보전남- / ( )

홈페이지 다음카페 운영경남 웰빙전남홈페이지 운영 전남- ( ), ( )

기타 사회적일자리
귀농 귀촌인사회적일자리 지원 전북- ( )

귀농 귀촌창업프로젝트 공모전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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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현금 지원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집. ,

들이나 주민과의 화합행사 지원 등 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기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진안에서도 남의 산토끼를.

불러들이지 말고 집토끼 관리나 잘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본격적인 귀농.

귀촌인에 대한 관리지원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귀농 귀촌에 대한 불만과 붐

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리 계획과 평가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

표 지자체 귀농 귀촌 지원 정책< 12 - >

구 분 사업명 실시 지역 금액 만원( - ( ))

정착 자금 지원

영농창업자금보조

- 창업지원양구 상주 함양 하동( -500, -1,000, -500, - 1,000,

장흥 장성 강진 해남 곡-3,000, -2,000, -2,000, - 2,000,

성-1,400)

정착자금보조
- 정착지원금영주 창녕 하동 완도( -400, -500, -100, -300)

- 영농정착금고창 이내 정착장려금 봉화( -1,000 ), ( -480)

농지구입지원 - 융자단양 고창 억원 이내 보조 완주( -5,000, -1 ) ( -250)

농자재구입보조 영농자재구입비창녕- ( -30)

빈집수리비보조

- 서천 김천 상주 영주 창녕 하동 장수 고창(500) , , , , , , , ,

완주 완도 장흥 장성 강진 해남, , , , ,

봉화 거창 함양- (300) , ,

주택개량융자 단양신축 수리 창녕- ( -4,000, 500), (5,000)

이사비보조 봉화 완주- (100) , (50)

자녀학자금보조 영주 장흥- (100), (30)

의료비보조 영주- (10)

귀농인문화예술창작

지원금보조
하동- (200)

교육 체험 지원

교육비보조 봉화 창녕 완주 장흥- (30) , , ,

귀농인턴 - 귀농인턴제양구 금산 창녕 하동 장수 장성 해남(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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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황정임 기초 지방자치단체 귀농 귀촌 정책 추진 실태와 쟁점 농림부 회(2012), , 1 귀농포럼

도 단위에서는 경북 경남 전북 전남에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이, , , ,

외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정책 추진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전북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농 귀촌인 사회적 일자리 지원 귀농 귀촌 창업 프로젝트 공모 사업이 특‘ ’, ‘ ’

징적이었다 전남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귀농인 유치에 대한 열의가 높아 비교적.

다수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시군의 귀농인 유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도 차원의 조정 관리 역할을 중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사람만 불러들이고 책.

임지지 못하는 구태를 보이는 지자체도 있다 현재 착실히 준비를 하는 지자.

체를 보면 대부분이 농림부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을 신청해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이다.

시군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 사업을 같은 분류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다수의 시군에서 정착 자금 지원 을 대표적이다 중앙 단위에서 제시하는, ‘ ’ .

창업 자금이 융자인데 반해 지자체에서는 보조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지자,

체가 많았다 충북 단양의 경우 보조사업과 연리 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 1.5%

데 귀촌인들의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예산지원의 근거나 조직중앙정부의 시스.

템구성 등이 보완이 되어야 귀농 귀촌의 르네상스를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일선 지자체 중에서는 중앙 단위에서 중단한 빈집수리비 보조 예산을 자체적‘ ’

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는 지자체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

임대형주택의 중간 형태인 빈집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빈집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많은 효과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 진안과 같이 융자를 포함한 현금 지원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의 불씨가,

된다고 인식하고 귀농 귀촌인 환영행사인 집들이지원비용 만원 이외에는, 20

구 분 사업명 실시 지역 금액 만원( - ( ))

빈집정보제공 웰빙전남홈페이지 내 주택토지정보전남- / ( )

홈페이지 다음카페 운영경남 웰빙전남홈페이지 운영 전남- ( ), ( )

기타 사회적일자리
귀농 귀촌인사회적일자리 지원 전북- ( )

귀농 귀촌창업프로젝트 공모전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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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현금 지원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집. ,

들이나 주민과의 화합행사 지원 등 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기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진안에서도 남의 산토끼를.

불러들이지 말고 집토끼 관리나 잘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본격적인 귀농.

귀촌인에 대한 관리지원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귀농 귀촌에 대한 불만과 붐

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리 계획과 평가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

표 지자체 귀농 귀촌 지원 정책< 12 - >

구 분 사업명 실시 지역 금액 만원( - ( ))

정착 자금 지원

영농창업자금보조

- 창업지원양구 상주 함양 하동( -500, -1,000, -500, - 1,000,

장흥 장성 강진 해남 곡-3,000, -2,000, -2,000, - 2,000,

성-1,400)

정착자금보조
- 정착지원금영주 창녕 하동 완도( -400, -500, -100, -300)

- 영농정착금고창 이내 정착장려금 봉화( -1,000 ), ( -480)

농지구입지원 - 융자단양 고창 억원 이내 보조 완주( -5,000, -1 ) ( -250)

농자재구입보조 영농자재구입비창녕- ( -30)

빈집수리비보조

- 서천 김천 상주 영주 창녕 하동 장수 고창(500) , , , , , , , ,

완주 완도 장흥 장성 강진 해남, , , , ,

봉화 거창 함양- (300) , ,

주택개량융자 단양신축 수리 창녕- ( -4,000, 500), (5,000)

이사비보조 봉화 완주- (100) , (50)

자녀학자금보조 영주 장흥- (100), (30)

의료비보조 영주- (10)

귀농인문화예술창작

지원금보조
하동- (200)

교육 체험 지원

교육비보조 봉화 창녕 완주 장흥- (30) , , ,

귀농인턴 - 귀농인턴제양구 금산 창녕 하동 장수 장성 해남(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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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황정임 기초 지방자치단체 귀농 귀촌 정책 추진 실태와 쟁점 농림부 회 귀농포럼: (2012), , 1

구 분 사업명 실시 지역 금액 만원( - ( ))

귀농교육
화천 양양 금산 상주 영주 봉화 함양 하동- , , , , , , , ,

고창 진안 완도, ,

기타교육
집짓기학교상주 장흥- ( , )

귀농 귀촌자녀 지역이해프로그램 단양- ( )

지역리더교육 장수 완주 진안 완도- , , ,

컨설팅 서천-

견학지원 우수 귀농 귀촌자 선진지 탐방 지원장수- ( )

체험실습농장( )
체험농장 금산 완도 장성- ( , , )

단기 체험양구 봉화 완도- ( , , )

귀농인의 집
금산 서천 상주 봉화 거창 하동 장수 고창- , , , , , , , ,

진안 완주 완도 장성, , ,

관계형성 지원

집들이비보조 영주 완주 완도 진안 장흥 장평면- (30) , , , (20) ,

귀농인모임지원 함양 완주 진안 장흥- , , ,

간담회 포럼, 금산 하동 완주 장흥- , , ,

화합행사 금산 서천 장수 진안 완도- , , , ,

멘토링
멘토제금산 장수 완주 장흥- ( , , , )

간사제봉화 진안- ( , )

기타 어촌계가입 지원완도군- ( )

정보 제공

홍보설명회
대기업 및 관공서 협약 금산- ( )

설명회장수- ( )

초청

프로그램

양구 양양 금산 서천 봉화 함양 장수 고창- , , , , , , , ,

완주 완도 장성, ,

지역안내 귀농인생활안내서 영동군 상촌면- ( )

빈집정보제공 서천 봉화 장수 강진 곡성- , , , ,

출향인대상홍보 장수 진안- ,

홈페이지
양양 금산 서천 단양 상주 봉화 거창 창녕- , , , , , , , ,

하동 장수 고창 진안 완주 장성 강진 곡성, , , , , , ,

기 타

사회적일자리 금산 장수 진안 완주- , , ,

공동사업지원 완주-

소득모델개발보급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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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유치지원사업을 추진지자체는 타 시군에 비해 귀농 귀촌자 수가 월

등이 높은 사실을 볼 수 있었다 지자체에서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농림부와.

유기적으로 협조 추진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 아.

래 표와 같이 귀농 귀촌자가 많은 지자체가 아래임을 알 수 있다.

표 시군 조례 제정 및 도시민 유치사업 추진< 13 - >

출처 김부성 귀농 귀촌 정보제공 및 교육체계 구축 개선방안 농림부 회 귀농포럼: (2012), , 2

년 현재 도시민 유치 지원 시군은 밑줄 표시2012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비교적 타 사업보다 재량권이 많으며 효과도 잇는 사

업으로 향후 이러한 사업방향으로 목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 도 시 군 조 례 사 업

계 총계 개 도 시군: 84 ( 5, 79) 84 27

인 천 옹진(’09) 1

경 기 양평(’10) 1

강 원
양구 화천(’08), (’ 영월09), (’ 강릉09), (’ 원주09), (’ 홍천11), (’11), 양양

(’11)
7 3

충 북 충북도(’ 제천 충주 옥천10), (’09), (’10), (’ 음성 단양10), (’10), (’10) 6 2

충 남
충남도 부여 금산 공주 보령 서산(’09), (’07), (’08), (’09), (’09), (’09),

서천 홍성 예산 청양 아산 보은(’09), (’09), (’09), (’09), (’10), (’11)
12 3

전 북

순창 고창 장수 정읍 완주 무주(’07), (’07), (’07), (’08), (’08), (’08),

임실 부안 군산 익산 남원 진안(’08), (’08), (’09), (’09), (’09), (’10),

김제(’11)

13 6

전 남

강진 곡성 화순 나주 해남 영암(’07), (’07), (’07), (’08), (’08), (’08),

무안 담양 고흥 장흥 장성 완도(’08), (’09), (’09), (’09), (’09), (’09),

신안 보성 함평 영광 진도 광양(’09), (’10), (‘10), (’10), (’10), (’11),

구례 순천(’11), (’11)

20 8

경 북

경북도 영양 영주 문경 청송 봉화(’09), (’07), (‘08), (’08), (‘08), (’08),

김천 영천 의성 영덕 고령 성주(’09), (’09), (’09), (‘09), (‘09), (’09),

예천 울진 상주 군위 청도(‘09), (‘09), (‘10), (‘10), (’10)

17 3

경 남 경남도 합천 하동 창녕 거창 산청(‘10), (‘09), (’10), (‘11), (’11), (‘11) 6 2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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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황정임 기초 지방자치단체 귀농 귀촌 정책 추진 실태와 쟁점 농림부 회 귀농포럼: (2012), , 1

구 분 사업명 실시 지역 금액 만원( - ( ))

귀농교육
화천 양양 금산 상주 영주 봉화 함양 하동- , , , , , , , ,

고창 진안 완도, ,

기타교육
집짓기학교상주 장흥- ( , )

귀농 귀촌자녀 지역이해프로그램 단양- ( )

지역리더교육 장수 완주 진안 완도- , , ,

컨설팅 서천-

견학지원 우수 귀농 귀촌자 선진지 탐방 지원장수- ( )

체험실습농장( )
체험농장 금산 완도 장성- ( , , )

단기 체험양구 봉화 완도- ( , , )

귀농인의 집
금산 서천 상주 봉화 거창 하동 장수 고창- , , , , , , , ,

진안 완주 완도 장성, , ,

관계형성 지원

집들이비보조 영주 완주 완도 진안 장흥 장평면- (30) , , , (20) ,

귀농인모임지원 함양 완주 진안 장흥- , , ,

간담회 포럼, 금산 하동 완주 장흥- , , ,

화합행사 금산 서천 장수 진안 완도- , , , ,

멘토링
멘토제금산 장수 완주 장흥- ( , , , )

간사제봉화 진안- ( , )

기타 어촌계가입 지원완도군- ( )

정보 제공

홍보설명회
대기업 및 관공서 협약 금산- ( )

설명회장수- ( )

초청

프로그램

양구 양양 금산 서천 봉화 함양 장수 고창- , , , , , , , ,

완주 완도 장성, ,

지역안내 귀농인생활안내서 영동군 상촌면- ( )

빈집정보제공 서천 봉화 장수 강진 곡성- , , , ,

출향인대상홍보 장수 진안- ,

홈페이지
양양 금산 서천 단양 상주 봉화 거창 창녕- , , , , , , , ,

하동 장수 고창 진안 완주 장성 강진 곡성, , , , , , ,

기 타

사회적일자리 금산 장수 진안 완주- , , ,

공동사업지원 완주-

소득모델개발보급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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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유치지원사업을 추진지자체는 타 시군에 비해 귀농 귀촌자 수가 월

등이 높은 사실을 볼 수 있었다 지자체에서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농림부와.

유기적으로 협조 추진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 아.

래 표와 같이 귀농 귀촌자가 많은 지자체가 아래임을 알 수 있다.

표 시군 조례 제정 및 도시민 유치사업 추진< 13 - >

출처 김부성 귀농 귀촌 정보제공 및 교육체계 구축 개선방안 농림부 회 귀농포럼: (2012), , 2

년 현재 도시민 유치 지원 시군은 밑줄 표시2012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비교적 타 사업보다 재량권이 많으며 효과도 잇는 사

업으로 향후 이러한 사업방향으로 목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 도 시 군 조 례 사 업

계 총계 개 도 시군: 84 ( 5, 79) 84 27

인 천 옹진(’09) 1

경 기 양평(’10) 1

강 원
양구 화천(’08), (’ 영월09), (’ 강릉09), (’ 원주09), (’ 홍천11), (’11), 양양

(’11)
7 3

충 북 충북도(’ 제천 충주 옥천10), (’09), (’10), (’ 음성 단양10), (’10), (’10) 6 2

충 남
충남도 부여 금산 공주 보령 서산(’09), (’07), (’08), (’09), (’09), (’09),

서천 홍성 예산 청양 아산 보은(’09), (’09), (’09), (’09), (’10), (’11)
12 3

전 북

순창 고창 장수 정읍 완주 무주(’07), (’07), (’07), (’08), (’08), (’08),

임실 부안 군산 익산 남원 진안(’08), (’08), (’09), (’09), (’09), (’10),

김제(’11)

13 6

전 남

강진 곡성 화순 나주 해남 영암(’07), (’07), (’07), (’08), (’08), (’08),

무안 담양 고흥 장흥 장성 완도(’08), (’09), (’09), (’09), (’09), (’09),

신안 보성 함평 영광 진도 광양(’09), (’10), (‘10), (’10), (’10), (’11),

구례 순천(’11), (’11)

20 8

경 북

경북도 영양 영주 문경 청송 봉화(’09), (’07), (‘08), (’08), (‘08), (’08),

김천 영천 의성 영덕 고령 성주(’09), (’09), (’09), (‘09), (‘09), (’09),

예천 울진 상주 군위 청도(‘09), (‘09), (‘10), (‘10), (’10)

17 3

경 남 경남도 합천 하동 창녕 거창 산청(‘10), (‘09), (’10), (‘11), (’11), (‘11) 6 2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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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농촌체험과 최초방문자를 재방문자로 이끌며 이들

을 협력 파트너로 육성하고 이들이 은퇴이후 마을에 귀농 귀촌하게 만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빈집활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경기도형 체재형 주말농장 형태로 변화해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국가가 이 부

분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정부 기초정부는 다양한 정주 단계에 연결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도시의 빈곤 문제와 은퇴이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먹을거리의,

안전을 통한 국민건강 확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의 개요< 9 - >

금 융

귀농 귀촌 금융을 전담할 특수 법인은행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촌.

향도시대 급격한 도시화와 주택문제로 특수법인인 주택은행법이 통과되어 주

택은행이 년 설립되어 도시화어 서민주거안정 내집 마련에 혁혁한 공을1969

세웠다 이제는 이도향촌의 시대로 농촌에 빈집정도의 수준으로는 수요의. 1%

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 이미 되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이 높아졌고.

다양한 전원수요와 프라이버시 도시농업활성화 등 사회여건이 성숙해 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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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전문적으로 농촌에 전원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

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농협조직이 아닌 별도의.

금융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가칭 향촌은행 한국주택은행의 경우 가설립 설립“ ” ( 67.3 69.1. )

목적 귀촌인 주택자금의 조성을 뒷받침하고 효율적인 농촌주택 자금의 공급관리 를:

위해 설립

공공재원 향촌은행의 재원은 정부차입금 마사회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귀농 귀촌복: , ,

권발행 등으로 조성되는 공공의 성격을 띤 자금

민간재원 귀촌주택부금 연금저축 재형저축 등의 예수금 및 귀촌주택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민간자금으로 구분

업무영역 향촌은행에서는 일반예수금을 비롯 농산어촌 내 민영주택자금 재형저축법: ,

에 의한 주택자금 및 국민주택자금 등을 취급

농산어촌 내 민영주택은 향촌은행이 일반 예수금으로 모아진 자금을 재원으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개인주택자금과 건설업자에게 대출해 주고 있는

공동주택자금 구분

개인주택자금 운영 주택신축자금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지구입자금 주택개량자: , , , ,

금 등 종류5

농협과의 차별성 농협 농업중심 향은 농촌중심 상호 경쟁과 보완 농림부 지배: , - ,

력 강화

걸림돌해소 및 투자정보 제공

농산어촌으로 귀농 귀촌을 하려면 아직도 많은 제재와 규제가 따른다 이것이.

규제완화 세제혜택 인센티브 부여로 이어지지 않으면 귀농 귀촌으로 도시문제, ,

를 풀어나가면서 베이비부머의 연착륙에 실패할 수도 있다.

현재의 귀농 귀촌정책은 사람중심으로 지역에 자본집중도를 높이고 전문기

술과 정보인프라가 농촌으로 들어가 꽃을 피우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

이 사실이다 지금부터 이러한 문제를 법제로 풀어나가야 귀농 귀촌의 르네.

상스를 세계최초로 열 수 있다.

먼저 도시자본유치에 대한 부분이 대폭 완화되고 인센티브 세제혜택이 있어,

야 한다 농촌투자활성화에 대한 제도개선은 년 법령개선이 되었다.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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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농촌체험과 최초방문자를 재방문자로 이끌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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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빈집활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경기도형 체재형 주말농장 형태로 변화해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국가가 이 부

분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정부 기초정부는 다양한 정주 단계에 연결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도시의 빈곤 문제와 은퇴이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먹을거리의,

안전을 통한 국민건강 확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의 개요<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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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은행이 년 설립되어 도시화어 서민주거안정 내집 마련에 혁혁한 공을1969

세웠다 이제는 이도향촌의 시대로 농촌에 빈집정도의 수준으로는 수요의. 1%

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 이미 되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이 높아졌고.

다양한 전원수요와 프라이버시 도시농업활성화 등 사회여건이 성숙해 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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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원 귀촌주택부금 연금저축 재형저축 등의 예수금 및 귀촌주택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민간자금으로 구분

업무영역 향촌은행에서는 일반예수금을 비롯 농산어촌 내 민영주택자금 재형저축법: ,

에 의한 주택자금 및 국민주택자금 등을 취급

농산어촌 내 민영주택은 향촌은행이 일반 예수금으로 모아진 자금을 재원으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개인주택자금과 건설업자에게 대출해 주고 있는

공동주택자금 구분

개인주택자금 운영 주택신축자금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지구입자금 주택개량자: , , , ,

금 등 종류5

농협과의 차별성 농협 농업중심 향은 농촌중심 상호 경쟁과 보완 농림부 지배: , - ,

력 강화

걸림돌해소 및 투자정보 제공

농산어촌으로 귀농 귀촌을 하려면 아직도 많은 제재와 규제가 따른다 이것이.

규제완화 세제혜택 인센티브 부여로 이어지지 않으면 귀농 귀촌으로 도시문제, ,

를 풀어나가면서 베이비부머의 연착륙에 실패할 수도 있다.

현재의 귀농 귀촌정책은 사람중심으로 지역에 자본집중도를 높이고 전문기

술과 정보인프라가 농촌으로 들어가 꽃을 피우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

이 사실이다 지금부터 이러한 문제를 법제로 풀어나가야 귀농 귀촌의 르네.

상스를 세계최초로 열 수 있다.

먼저 도시자본유치에 대한 부분이 대폭 완화되고 인센티브 세제혜택이 있어,

야 한다 농촌투자활성화에 대한 제도개선은 년 법령개선이 되었다.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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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도시자본유치는 활성화되다가 현재는 다시 쇠락해 가는 분위기이다 도.

시자본과 도시기술 도시민의 요소를 농산어촌에 유치해 지역활성화와 기능, 3

유지발전이 농산어촌지자체의 핵심 과제라면 건전한 국민의 거주권을 보전하

면서 지역경제와 농업농촌을 살리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귀농 귀촌 관련 법령현황과 과제< 14 - >

출처 권상필 농촌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워크숍: (2003), .

소 결

귀농 귀촌이 활성화되려면 관련 법규와 예산 조직이 완성되어야 한다 이, .

중에서도 법령과 근거가 있어야 행정행위가 가능하다 귀농 귀촌법이 필요한.

이유는 귀농 귀촌법을 지킴으로써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지역활성화와 국

구 분 법령개정에 의한 규제완화 주요 내용

2003.10
2012.7

현재
발전방향

농지법

비농업인 체험영농을 위한- 농

지소유 세대별 이하1,000 허용

농업회사법인 허용-

상 동

- 농막규모를 이하로 조정33

- 비농업인 체험영농을 위한 농

지소유세대별 이하허용3,000

귀농 귀촌협동조합법인-

허용

농어촌

정비법

한계농지 전면개방-

- 농촌관광민박 일반인 참여가능
상 동

- 한계농지에농식품 농산업 농, ,

촌관광 체험이벤트농가레스, ,

토랑 마을기업 등 시설설립,

가능 및 전용료면제

초지법
초지에 농업인주택건설 허용-

주택건설시 대체초지비면제-
상 동

- 임야에 귀농 귀촌인 주택건

설시 대체조성비 면제

주세법
- 민속주농민주제조시설 기준완화/

- 탁주약주소주알콜도수제한 폐지/ /
상 동

- 농민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생

산하는 연매출 억 미만의 민1

속주농민주 제조는 신고제로/

전환

- 동일조건의 효소 식초 장류, ,

도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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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균형개발이 되면서 귀촌인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으면서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정주하는 방안 마련이다.

이제 귀농 귀촌법이 제정 움직임이 있으며 이 법이 특정 기득권 계층의 권

익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은퇴이후의 건전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는 법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귀어법제에 입법화될 내용(2)

귀촌 어업인에 대한 진입장벽규정 완화의 필요성

우리나라 수산업법의 체계상 귀촌 어업인이 영어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 원용 수산업법 에 의한 신고 허가 및 면허어업자 제73 3 ). 2.

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1

위 신고 허가어업의 경우에는 신고에 의하거나동법 제 조 어선 등을 그( 47 ),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 매입 또는 임차한 자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가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함

으로써 동법 제 조 제 항 귀촌 인구의 현업에로의 진입이 비교적 자유롭다( 44 1 ), .

그러나 면허어업의 경우 어업권의 신규취득에는 우선순위에 의하여 원천적

으로 제한이 가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 조 및 제 조 참조( 9 13 ),63) 어업

63) 수산업법 제 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에서는 대상 어업권의 성격에 따라 어업권의 취득주체에 제한9 ( )

을 가하고 있는데 마을어업권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에 한하여동조 제 항 협동양식어업은 어촌계, ( 1 ), ,

지구별수협 영어조합법인에 한하여 동조 제 항 그리고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 및, ( 2 ), ,

어류 등 양식어업은 일정한 요건 하에 당해수면에 인접한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에

한하여동조 제 항 만 또는 지역단위의 대단위개발 수면을 이용한 양식어업은 지구별 수협에 한하여( 3 ),

동조 제 항 각각 그 취득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외 어업권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4 ) ,

취득할 수 있다고 하겠다.

수산업법 제 조우선순위 어업면허 외해양식어업 및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13 ( ) ( 9 1 4

업면허는 제외한다 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 . 1.

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년 동안 어장관리법 에 따른 어장휴식5 (

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수산기술자) 2.

로서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해당하는 어업 제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41 2 3 ( 1 )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년 동안 어장관리법 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제외한다 제 조제 항 또는5 ( ) 41 2

제 항에 해당하는 어업제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제 호와 제 호에3 ( 1 ) 3. 1 2

속하지 아니하는 자 제 항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그 신청 당시1 . 1.

또는 어장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어장휴식 실시 당시 그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9 5

이 끝난 자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2.

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년 동안 어장관리법 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5 ( )

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제 호와 제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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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도시자본유치는 활성화되다가 현재는 다시 쇠락해 가는 분위기이다 도.

시자본과 도시기술 도시민의 요소를 농산어촌에 유치해 지역활성화와 기능, 3

유지발전이 농산어촌지자체의 핵심 과제라면 건전한 국민의 거주권을 보전하

면서 지역경제와 농업농촌을 살리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귀농 귀촌 관련 법령현황과 과제< 14 - >

출처 권상필 농촌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워크숍: (2003), .

소 결

귀농 귀촌이 활성화되려면 관련 법규와 예산 조직이 완성되어야 한다 이, .

중에서도 법령과 근거가 있어야 행정행위가 가능하다 귀농 귀촌법이 필요한.

이유는 귀농 귀촌법을 지킴으로써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지역활성화와 국

구 분 법령개정에 의한 규제완화 주요 내용

2003.10
2012.7

현재
발전방향

농지법

비농업인 체험영농을 위한- 농

지소유 세대별 이하1,000 허용

농업회사법인 허용-

상 동

- 농막규모를 이하로 조정33

- 비농업인 체험영농을 위한 농

지소유세대별 이하허용3,000

귀농 귀촌협동조합법인-

허용

농어촌

정비법

한계농지 전면개방-

- 농촌관광민박 일반인 참여가능
상 동

- 한계농지에농식품 농산업 농, ,

촌관광 체험이벤트농가레스, ,

토랑 마을기업 등 시설설립,

가능 및 전용료면제

초지법
초지에 농업인주택건설 허용-

주택건설시 대체초지비면제-
상 동

- 임야에 귀농 귀촌인 주택건

설시 대체조성비 면제

주세법
- 민속주농민주제조시설 기준완화/

- 탁주약주소주알콜도수제한 폐지/ /
상 동

- 농민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생

산하는 연매출 억 미만의 민1

속주농민주 제조는 신고제로/

전환

- 동일조건의 효소 식초 장류, ,

도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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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균형개발이 되면서 귀촌인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으면서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정주하는 방안 마련이다.

이제 귀농 귀촌법이 제정 움직임이 있으며 이 법이 특정 기득권 계층의 권

익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은퇴이후의 건전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는 법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귀어법제에 입법화될 내용(2)

귀촌 어업인에 대한 진입장벽규정 완화의 필요성

우리나라 수산업법의 체계상 귀촌 어업인이 영어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 원용 수산업법 에 의한 신고 허가 및 면허어업자 제73 3 ). 2.

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1

위 신고 허가어업의 경우에는 신고에 의하거나동법 제 조 어선 등을 그( 47 ),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 매입 또는 임차한 자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가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함

으로써 동법 제 조 제 항 귀촌 인구의 현업에로의 진입이 비교적 자유롭다( 44 1 ), .

그러나 면허어업의 경우 어업권의 신규취득에는 우선순위에 의하여 원천적

으로 제한이 가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 조 및 제 조 참조( 9 13 ),63) 어업

63) 수산업법 제 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에서는 대상 어업권의 성격에 따라 어업권의 취득주체에 제한9 ( )

을 가하고 있는데 마을어업권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에 한하여동조 제 항 협동양식어업은 어촌계, ( 1 ), ,

지구별수협 영어조합법인에 한하여 동조 제 항 그리고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 및, ( 2 ), ,

어류 등 양식어업은 일정한 요건 하에 당해수면에 인접한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에

한하여동조 제 항 만 또는 지역단위의 대단위개발 수면을 이용한 양식어업은 지구별 수협에 한하여( 3 ),

동조 제 항 각각 그 취득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외 어업권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4 ) ,

취득할 수 있다고 하겠다.

수산업법 제 조우선순위 어업면허 외해양식어업 및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13 ( ) ( 9 1 4

업면허는 제외한다 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 . 1.

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년 동안 어장관리법 에 따른 어장휴식5 (

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수산기술자) 2.

로서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해당하는 어업 제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41 2 3 ( 1 )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년 동안 어장관리법 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제외한다 제 조제 항 또는5 ( ) 41 2

제 항에 해당하는 어업제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제 호와 제 호에3 ( 1 ) 3. 1 2

속하지 아니하는 자 제 항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그 신청 당시1 . 1.

또는 어장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어장휴식 실시 당시 그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9 5

이 끝난 자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2.

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년 동안 어장관리법 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5 ( )

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제 호와 제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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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유효기간 경과후의 필요적 허가의무 등의 규정,64) 어업권의 이전 분

할 변경 또는 지분처분 담보물권 설정, 65) 및 임차권의 취득66)조차 제한이 가

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동법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 참조 이들 규정( 19 , 21 , 23 33 ),

은 귀촌 어업인으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완화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당해 어장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업권자가 경영성과를 내기 위,

해서는 기술 자본 노동을 여러 해 계속 투입해야하고 배타적인 재산권 행사, , ,

제 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2 . 1.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자치구에 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어업 관계 사1 (

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두고 있던 자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 군 자치구. ) 2.

와 연접 하는 시 군 자치구에 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 제 호와 제 호에 속( ) 1 3. 1 2連接

하지 아니하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조제 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9 3

가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어업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업권의 유효기간

이 끝난 자가 없는 다른 수면에 대하여 새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 항부터 제1 3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 순위로 한다 제 조제 항과 제 항에 따른 마을어업과 해조류1 . 9 1 3

양식어업 등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 조제 항과 제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9 1 3 .

제 조제 항에 따른 협동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는 제 조제 항에 따른 이전 분할 등 농림수산식9 2 19 1

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 조제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 제 항부9 2 . 1

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6

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88 . 1.

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른 명령 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해당2.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해당 어업권을 취득하3.

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4. 81 1 1

보상을 받은 자 다만 손실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받은 뒤 제 조제 항 각. , 19 1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 분할 받은 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어업면

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64) 수산업법 제 조14 에서는 원칙적으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년으로 하며 면허기간이 끝난 날로부10 ,

터 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 항 본문 및 제 항10 ( 1 2

전문).

65) 수산업법 제 조16 에서는 어업권을 물권으로 하는 동시에 원칙적으로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하면서도 민법 중 질권에 관한 규정은 어업권에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 항 및, ( 2

제 항 특히3 ). , 제 조 어업권의 이전 분할 또는 변경19 ( )・ 에서는 어업권은 이전 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

다 다만 중략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은 이전 분. , ... ... ・

할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 항 또한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만( 1 ).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은 그 성질상 어업권은 그 객체가 되지 못한

다 또 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동. (

법 제 조 결국 어업권은 저당권의 객체만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이 가지23 ). , ,

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동법 제 조( 21 ).

66) 수산업법 제 조32 에서는 어업권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 조33 에서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동조 제 항 단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 1 ). , ,

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동조 제 항(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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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비판을 자제해야 하겠지만 어업권 행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않거,

나 이어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은 생업목적으로부터 사업목적에 이르( )離漁

기까지 영어를 목적으로 귀촌 어업인에게 당해 어업권의 승계가 가능 하도록

함으로써 승계자간 상호 이익의 추구와 더불어 당해 어장의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함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 조 와 수산업법의 근, ( 15 )

본 취지에도 부합하리라고 생각된다 동법 제 조 참조( 1 ).67)

따라서 취득주체 제한 등을 규정한 수산업법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9 , 13 , 19 33

조만이라도 재검토하여 어업권의 유효기간 만료 직전의 어업권자 수산기술자,

여부 어업경영 또는 종사 경험기간의 장단 등으로만 면허하도록 제한할 것이,

아니라 어업권자가 원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귀촌 어업인에게는 어업권의 이,

전 분할 변경 등과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함이 현실적으로 귀촌 어업,

인에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귀촌 어업인의 진입장벽

이 완화될 것이다.

기 타

현행 법령에서의 지원내용과 별도로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신설,

이 필요하리라 본다.

첫째 귀촌 어업인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 조 제 항 각, 13 1

호 외의 본문에 단 다른 법률에 의한 순위적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

다 라고 단서를 규정하고 동법 제 조 제 항 단서 각호 외에도 법인의 합.” , 19 1 “...

병 중략 변경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 추가... ... . .”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법 제 조 및 제 조 동지.( 9 33 )

둘째 아래와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법에, 귀어 등의 정의를 규정함과

더불어 어업권자와 귀촌 어업인 간의 어업권 이전 등 완화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7) 수산업법 제 조1 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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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유효기간 경과후의 필요적 허가의무 등의 규정,64) 어업권의 이전 분

할 변경 또는 지분처분 담보물권 설정, 65) 및 임차권의 취득66)조차 제한이 가

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동법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 참조 이들 규정( 19 , 21 , 23 33 ),

은 귀촌 어업인으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완화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당해 어장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업권자가 경영성과를 내기 위,

해서는 기술 자본 노동을 여러 해 계속 투입해야하고 배타적인 재산권 행사, , ,

제 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2 . 1.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자치구에 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어업 관계 사1 (

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두고 있던 자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 군 자치구. ) 2.

와 연접 하는 시 군 자치구에 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 제 호와 제 호에 속( ) 1 3. 1 2連接

하지 아니하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조제 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9 3

가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어업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업권의 유효기간

이 끝난 자가 없는 다른 수면에 대하여 새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 항부터 제1 3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 순위로 한다 제 조제 항과 제 항에 따른 마을어업과 해조류1 . 9 1 3

양식어업 등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 조제 항과 제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9 1 3 .

제 조제 항에 따른 협동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는 제 조제 항에 따른 이전 분할 등 농림수산식9 2 19 1

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 조제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 제 항부9 2 . 1

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6

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88 . 1.

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른 명령 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해당2.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해당 어업권을 취득하3.

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4. 81 1 1

보상을 받은 자 다만 손실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받은 뒤 제 조제 항 각. , 19 1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 분할 받은 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어업면

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64) 수산업법 제 조14 에서는 원칙적으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년으로 하며 면허기간이 끝난 날로부10 ,

터 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 항 본문 및 제 항10 ( 1 2

전문).

65) 수산업법 제 조16 에서는 어업권을 물권으로 하는 동시에 원칙적으로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하면서도 민법 중 질권에 관한 규정은 어업권에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 항 및, ( 2

제 항 특히3 ). , 제 조 어업권의 이전 분할 또는 변경19 ( )・ 에서는 어업권은 이전 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

다 다만 중략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은 이전 분. , ... ... ・

할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 항 또한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만( 1 ).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은 그 성질상 어업권은 그 객체가 되지 못한

다 또 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동. (

법 제 조 결국 어업권은 저당권의 객체만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이 가지23 ). , ,

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동법 제 조( 21 ).

66) 수산업법 제 조32 에서는 어업권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 조33 에서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동조 제 항 단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 1 ). , ,

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동조 제 항(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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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비판을 자제해야 하겠지만 어업권 행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않거,

나 이어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은 생업목적으로부터 사업목적에 이르( )離漁

기까지 영어를 목적으로 귀촌 어업인에게 당해 어업권의 승계가 가능 하도록

함으로써 승계자간 상호 이익의 추구와 더불어 당해 어장의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함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 조 와 수산업법의 근, ( 15 )

본 취지에도 부합하리라고 생각된다 동법 제 조 참조( 1 ).67)

따라서 취득주체 제한 등을 규정한 수산업법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9 , 13 , 19 33

조만이라도 재검토하여 어업권의 유효기간 만료 직전의 어업권자 수산기술자,

여부 어업경영 또는 종사 경험기간의 장단 등으로만 면허하도록 제한할 것이,

아니라 어업권자가 원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귀촌 어업인에게는 어업권의 이,

전 분할 변경 등과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함이 현실적으로 귀촌 어업,

인에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귀촌 어업인의 진입장벽

이 완화될 것이다.

기 타

현행 법령에서의 지원내용과 별도로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신설,

이 필요하리라 본다.

첫째 귀촌 어업인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 조 제 항 각, 13 1

호 외의 본문에 단 다른 법률에 의한 순위적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

다 라고 단서를 규정하고 동법 제 조 제 항 단서 각호 외에도 법인의 합.” , 19 1 “...

병 중략 변경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 추가... ... . .”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법 제 조 및 제 조 동지.( 9 33 )

둘째 아래와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법에, 귀어 등의 정의를 규정함과

더불어 어업권자와 귀촌 어업인 간의 어업권 이전 등 완화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7) 수산업법 제 조1 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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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어업인의 정착 및 지속적 경영지원을 위한 특별법 가칭“ ”( )

수산업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귀촌 어업인은 어업권자“ 13 33

가 어업권 행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않거나 이어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離漁

해당 어업권 면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어업권자로부터 어업권을 승계

등을 받거나 임차할 수 있다 수산업법 제 조 및 제 조 동지.”( 9 33 )

소 결

귀어귀촌 정책의 목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어업인구의 감소.

와 노령화에 대비한 귀어귀촌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귀어귀촌 등 목적,

중에서 후자가 귀어귀촌의 정책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한편 귀농 귀촌과 귀어귀촌의 여건의 차이에 대한 사전 조사분석이 필요·

하다 생산공간 생산방법과 생산주체가 다르며 무엇보다 어촌어업은 마을어. , ,

장의 어업행위는 공동체 생산이라는 점 허가어업인 어선어업의 경우는 공동,

자원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이 필요하다는 점 면허어업인 양식어업은,

개별 생산과 공동 생산활동이지만 양식어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생각하,

여야 한다 따라서 귀어의 생산공간의 제한으로 인한 귀어인구의 계속적 유입.

은 한계가 있으며 어업의 생산방법은 오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귀농과 귀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이다 귀어를 위해서.

는 마을어장에서 공동생산에 참여하기 위해선 어촌계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

며 양식어업은 면허 취득 어선어업은 허가 취득 등의 진입장벽이 있는데 이, , ,

러한 진입장벽 완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귀어는 준비된 시장이 있는 연안에서 가능할 터인데 예컨대 생활거주,

지의 어촌 생산공간의 어장 생산기반 유통 교통거점공간의 어항 등이고 어, , , , ,

항은 준비된 시장으로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공간이므로 어항을

중심으로 어업외 소득 창출 기회가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한편 귀어와 귀촌에 대한 분리 필요성을 살펴보면 귀어와 귀농 가구는 구별,

이 가능하지만 귀촌에 대한 구별이 없다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의, .

어촌에의 귀촌과 농촌에의 귀촌의 독립적 통계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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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촉진의 정책방향으로는 마을어업 양식어업 허가어업의 진입장벽을 완, ,

화한다 어촌계 진입장벽의 해소 양식어업의 우선순위 및 면허기간 연장의 재. ,

검토 등이다 또한 수산어촌정책 수단의 활용을 통한 귀어를 촉진한다 예컨. / .

대 어촌계원의 진입을 허용한 어촌계에 적합한 공공투자 지원 등이다 이를, .

통해 귀어귀촌 정책수단을 수산어촌 정책과 연계한 귀어귀촌 정책을 수립하/

고 귀어귀촌 법제화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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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개 관

귀농 귀촌 지원을 위한 법제화를 위해 해외사례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지만,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우리나라와 법체계와 경제사회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자세히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순 비교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나 식량의 지속적 생산 사회적 일자리의 창,

출과 같은 국가적 과제는 어디에나 공통적으로 규범화할 필요가 있기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비교는 되리라고 본다.

금융의 지원에서 액수의 문제가 아닌 그 지원방식이나 부가조건이나 성취동

기의 부여가 돋보이며 귀농 귀촌한 선배들의 경험이나 국가나 민간 등 다양,

한 경로를 통한 교육기회의 부여 등을 통한 세심한 배려는 눈여겨볼 사례라고

생각한다.

표 주요국 귀농 귀촌지원 현황< 15 - >

일 본
세 이하 귀농인에게 년간 연간 보조금 만 엔한화 약 만원 지급45 7 150 ( 2,200 )

농촌에서 원하는 인재를 도시에서 모집해 적성 기술분석 지원

EU
년부터 세 이하 귀농인에게 인당 평균 유로 직불금 지급2015 40 1 986

귀농인 대상 은퇴 농업인의 농장 인수나 토지양도 지원

영 국
귀농인에게 파운드를 저리융자해주고 보조금 파운드 지급5,000 2,000

주요대학과 연계해 농업관련 산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미 국
선배귀농인과의 네트워크형성 및 배움기회제공

농장구입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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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 본

개 요.

일본은 농업 농촌의 상황이 우리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

인구는 년 대비 년 약 만 명 감소하였으며 농업인의 평균 연1990 2007 91 (31%) ,

령은 년 세에서 년 세로 약 세 증가하여 고령화 수준이 심1990 56.7 2007 64.6 7.9

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년을 기준으로 전망할 때 년 농. 2000 , 2020

가 인구는 약 만 약 감소 정도가 감소할 것이며 고령화율은 약800 ( 40% ) , 65%

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 또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 내.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져 도시민 가운데 고향에서 살고 싶, ‘

다 고 응답한 비율이 년 약 로 년의 배 상승하였다 농림수산성’ 2005 40% 1996 1.5 (

농촌진흥국 또한 신규 취농자의 수도 년 이후 꾸준하게 만 명 이상, 2006). 90 6

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세 이상 신규 취농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년, , 60 90

대 후반 시작된 정년귀농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농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추세와 도시민의 귀농 귀촌 수요가 공존하는 상황을 배경으

로 일본은 우리보다 앞선 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귀농 귀촌에 대해, 1990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베이비붐 세대 년생 의 은퇴 시기가 우. (1947 1949 )

리보다 빨랐던 것도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68)

일본은 일찍부터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흐름이 형성되어 관련 정책을 시행

하였다 일본의 베이비붐은 차 대전 직후인 년부터 년 사이에 시작. 2 1947 1949

되어 이때 태어난 단카이 세대 의 은퇴시기를 우리보다 앞서 맞이하였다‘ ( ) ’ .團塊

년대 이후에는 저소득층지원 목적의 임대주택공급은 줄고 고령자나 귀농1990

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우량임대주택의 조성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정주보다 도 촌형의 일시 거주나 이 지역 거주5 2 ( )二

를 위한 체류형 농원조성과 도농교류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주택도 신규로.

조성하기보다 빈집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년에는. 2007 농산

68) 김윤성 최근 귀농 귀촌현황과 지원방향 리포트 제 호, “ ”, NHERI 177 , 20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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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주 등과 지역 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는

데 이는 정주자나 체재자의 증가를 통해 농산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기초,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마련하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농산어촌 활성

화 프로젝트지원 교부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은 도시민의 농업부문 유입.

을 늘리기 위해 일본의 정부 기관 및 민간단체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시

행하며 특히,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 대출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에 의해 청년취농자를 지원하기 위한 급여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69)

일본은 귀농 귀촌 정착 지원 정책에 있어 우리보다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계속되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급격하게 쇠퇴하.

고 있는 국내 농업 농촌의 인력 확보와 활력화를 위해 일본의 중앙 및 지방 정

부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신규 취농 지원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신규 취농 현황 및 추이.

농림수산성은 년 월 일에 년 신규 취농자 조사결과를 공표하였2011 8 30 2010

다 이 자료에 의하면 신규 취농자 수는 전체 명으로 전년에 비하여. 54,570

명 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2,250 (18.3%) .

취농형태별로 보면 신규 고용취농자는 명으로 신규 참입자는8,040 6.2%,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30 3.0 .

한편 신규 자영농업 취농자는 명으로 감소하였고 연령구성별로 살44,800 22%

펴보면 세 이상이 명 세가 명 세 이하가60 58.5%(26,210 ), 40~59 24.4%(10,930 ), 39

명 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대에서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가장 감17.1%(7,660 ) . ,

소율이 높았던 층은 세 층으로 가 감소하였다 또한 신규 학졸취농40~59 31.0% .

자의 경우는 명으로 전년 대비 가 감소하였다1,590 10.2% .

전년 대비 증가한 신규 고용취농자 명 는 세 이하가6.2% (8,040 ) 39 60.3%(4,850

명 세가 명 세 이상이 명 으로 나타났다 세), 40~59 29.5%(2,370 ), 60 10.1%(810 ) . 39

이하는 감소하고 세에서는 증가하였다 신규 학졸고용취농자는 감40~59 . 15.6%

소한 명이었다1,410 .

69) 지급액은 연간 만 엔 약 한화 만원이다150 ( 2100 ) .

제 3장 주요 외국의 귀농 귀촌 관련 정책 및 법제

152

출신별로 보면 농가출신은 명 비농가출신은 명으로 비농가출신이1,650 , 6,380

약 를 차지하였다80% .

전년 대비 증가한 신규 참입자 명에서는 세 이하가3% (1,730 ) 39 명37.0%(640 ),

세가 명 세 이상이 명 였다40~59 38.7%(670 ), 60 24.3%(420 ) .

이번 조사는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에서 조사가 불가능했기 때

문에 추계치도 반영되어있다.

표 신규 취농자 수< 16 - >

단위 명수명 비율( : / , /%)

수치에 대해선 마지막 숫자는 반올림하여 합계와 내역통계가 다를 수 있음 이하 표에 대해서도, , (

동일)

표 취농 형태별 신규 취농자 수< 17 - >

단위 명[ :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2010/2009실 수 구성비

신규자영농업취농자 72,350 64,420 49,640 57,400 44,800 100.0 22.0

세 이하39 10,310 9,640 8,320 9,310 7,660 17.1 17.7

세40~59 24,470 20,050 14,600 15,830 10,930 24.4 31.0

세 이상60 37,560 34,730 26,710 32,260 26,210 58.5 18.8

신규고용취농자 6,510 7,290 8,400 7,570 8,040 100.0 6.2

세 이하39 3,730 4,140 5,530 5,100 4,850 60.3 4.9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2010/2009실 수 구성비

신규 취농자 81,030 73,460 60,000 66,820 54,570 100.0 18.3

세 이하39 14,740 14,340 14,430 15,030 13,150 24.1 12.5

세40~59 27,490 23,050 17,760 18,210 13,970 25.6 23.3

세 이상60 38,800 36,070 27,800 33,580 27,440 50.3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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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참입자 수치는 년 결과에서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전역 및 아오모리현 일2009 , , 부 지

역을 제외하고 집계한 참고치 및 참고치와 비교한 증감율이다.

용어의 정의 신규 취농자의 세 가지 유형( )

1) 신규 자영농업 취농자 농가세대원으로 조사시점 이전 년 간 생활의: , 1

주요 형태가 학생 에서 자영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상태, ‘ ’ ‘ ’

로 바뀐 자 및 타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상태 에‘ ’

서 자영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상태 로 바뀐 자‘ ’

2) 신규 고용 취농자 조사시점 이전 년 간 새롭게 법인에 상근으로 연: 1 (

간 개월 이상 고용되어 농업에 종사하게 된 자 외국인연수생 및 외국7 ) (

인기능실습생 고용되기 직전 상태가 농업종사자였던 경우 제외, )

3) 신규 참입자70) 조사시점 이전 년 간 토지 및 자금을 독자적으로 조: 1

달 상속 증여 등에 의해 부모의 농지를 양도받은 경우는 제외 하여( ) ,

새롭게 농업경영을 개시한 경영의 책임자

70) 신규 참입자 를 번역하면 신규 참여자나 참가자 진입자 정도가 될 것이나 그대로 사( ) , ,新規 參入者

용해도 의미 전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 단어의 한자를 그대로 읽는 방식으로 표기하였,

다.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2010/2009실 수 구성비

세40~59 2,100 2,280 2,360 1,660 2,370 29.5 42.8

세 이상60 680 880 510 810 810 10.1 0.0

신규참입자 2,180 1,750 1,960 1,850 1,730 100.0 3.0

세 이하39 700 560 580 620 640 37.0 10.3

세40~59 920 720 800 720 670 38.7 3.1

세 이상60 560 460 580 510 420 24.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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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신규 취농자 분류의 도식화< 10 - >

중앙단위 귀농 귀촌 정책 및 법제.

새로운 농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술 노하우 자금 농지, , , ,

기계 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이주를 동반하기 때문에 주택.

도 찾아야 한다 일본의 귀농 지원 정책은 이러한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한 지.

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 귀농 지원 정책1.

농업기술습득의 지원(1)

신규 취농 희망자가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곳이 비교적 다

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먼저 전국 각지에 취농 준비교. 71)를 개설하여 농업 이,

외의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농업에 대한 초보적 지식 기술의 습득 체험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작업체험 및 봉사가 가능한 장소가 수도권 주요도시.

권에 개설되어 있다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학교로서는 도도부현립.

농업대학교72) 및 민간 농업인육성기관이 있다.

71) 본부 사전국농촌청소년교육진흥회: ( ) (http://www.ryeda.or.jp)

72) 고교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년 간의 실천연수교육코스 전문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년 년고도2 , 1 /2 /

농가세대원으로서 조사시점 이전

년간1 ,

학생 자영농

피고용자 자영농

신규

자영농업

취농자

신규 학졸

취농자
조사시점 이전 년간1 ,

학생 고용 취농

농업 외 종사자 고용 취농

신규

취농자

신규 고용

취농자

조사시점 이전 년간 토지 및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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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참입자 수치는 년 결과에서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전역 및 아오모리현 일2009 , , 부 지

역을 제외하고 집계한 참고치 및 참고치와 비교한 증감율이다.

용어의 정의 신규 취농자의 세 가지 유형( )

1) 신규 자영농업 취농자 농가세대원으로 조사시점 이전 년 간 생활의: , 1

주요 형태가 학생 에서 자영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상태, ‘ ’ ‘ ’

로 바뀐 자 및 타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상태 에‘ ’

서 자영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상태 로 바뀐 자‘ ’

2) 신규 고용 취농자 조사시점 이전 년 간 새롭게 법인에 상근으로 연: 1 (

간 개월 이상 고용되어 농업에 종사하게 된 자 외국인연수생 및 외국7 ) (

인기능실습생 고용되기 직전 상태가 농업종사자였던 경우 제외, )

3) 신규 참입자70) 조사시점 이전 년 간 토지 및 자금을 독자적으로 조: 1

달 상속 증여 등에 의해 부모의 농지를 양도받은 경우는 제외 하여( ) ,

새롭게 농업경영을 개시한 경영의 책임자

70) 신규 참입자 를 번역하면 신규 참여자나 참가자 진입자 정도가 될 것이나 그대로 사( ) , ,新規 參入者

용해도 의미 전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 단어의 한자를 그대로 읽는 방식으로 표기하였,

다.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2010/2009실 수 구성비

세40~59 2,100 2,280 2,360 1,660 2,370 29.5 42.8

세 이상60 680 880 510 810 810 10.1 0.0

신규참입자 2,180 1,750 1,960 1,850 1,730 100.0 3.0

세 이하39 700 560 580 620 640 37.0 10.3

세40~59 920 720 800 720 670 38.7 3.1

세 이상60 560 460 580 510 420 24.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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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신규 취농자 분류의 도식화< 10 - >

중앙단위 귀농 귀촌 정책 및 법제.

새로운 농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술 노하우 자금 농지, , , ,

기계 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이주를 동반하기 때문에 주택.

도 찾아야 한다 일본의 귀농 지원 정책은 이러한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한 지.

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 귀농 지원 정책1.

농업기술습득의 지원(1)

신규 취농 희망자가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곳이 비교적 다

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먼저 전국 각지에 취농 준비교. 71)를 개설하여 농업 이,

외의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농업에 대한 초보적 지식 기술의 습득 체험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작업체험 및 봉사가 가능한 장소가 수도권 주요도시.

권에 개설되어 있다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학교로서는 도도부현립.

농업대학교72) 및 민간 농업인육성기관이 있다.

71) 본부 사전국농촌청소년교육진흥회: ( ) (http://www.ryeda.or.jp)

72) 고교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년 간의 실천연수교육코스 전문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년 년고도2 , 1 /2 /

농가세대원으로서 조사시점 이전

년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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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아닌 농업법인에서의 학습도 가능한데 전국 각지 약 개의 농업법, 160

인에서는 주간부터 개월 정도의 취농 체험을 진행하는 농업 인턴십1 1 73)을 받

고 있다 또한 취농 희망자를 위한 연수코스를 준비하고 있는 농업법인도 늘.

어나고 있어 농업법인에 근무하면서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도 있다.

농업법인만이 아닌 개인농가에서도 연수생을 받는 곳이 있다 또한 시정촌에.

서도 취농 희망자 연수와 원만한 취농으로의 유도를 위해 현지실천연수농장을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취농 전 연수 장소의 상담 알선 취농시. , ,

자금 영농계획 취농 후의 기술 경영지도 등에 대해 보급지도센터가 시정촌, , , , ,

농협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농지확보의 지원(2)

농업을 시작하기 위해 농지를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법률 농, (

지법 및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의 허가가 필요하며 그 창구는 시정촌 농업) ,

위원회이다 신규 취농인들에게는 농지의 거래가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농지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보유합리화 사업이 있,

다 또한 신규 취농 희망자가 이용할 수 있는 매각 대출 가능한 농지 정보를.

년부터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2009 .74)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적인 법인 농업공사 이 농지의 매매 임( ) ,

차를 중개하는 사업인 농지보유 합리화 사업 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처음‘ ’ .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안심하고 농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으며 계약에 따른 수속비 세제 금융 등의 측면에서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 , .

농지를 사는 경우 년 분할로 지불하는 방법 혹은 년 년간 빌려 사용하, 10 , 5 ~10

다가 경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시점에서 사들이는 방법 등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의 구입 임차와 함께 농업용 기계 농업용 시설을 임차할 수 있다, .

이 방법은 자금에서 여유가 없는 신규 취농자들이 활용할 수 있으며 시정촌 농,

업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농업공사 시정촌 농업공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에 대,

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 연수교육코스 취농희망자 농업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연수코스 등을 개설하고 있다, .

73) 구체적인 사항은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의 지원 활동 에서 소개‘3. ’ .

74) 농지정보제공시스템 구체적인 사항은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의 지원 활동 에서(http://agri.nca.or.jp). ‘3. ’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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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확보의 지원(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농업근대화 자금 및 법률 규칙 조례 등에 기초를, ,

두고 장기저리 로 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 .

자금을 제도자금 이라고 지칭하는데 제도자금은 일반자금에 비교해 저리에‘ ’ ,

장기상환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신규 취농자 대상 제도자금으로서는 취농지원자금75)이 있다 취농지원자금은.

새롭게 취농하고자 하는 청년 세 이상 세 미만 지사의 특별 승인으로(15 30 , 40

세 미만까지 가능 타산업에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 세 미만 지사의 특별), (55 ,

승인으로 세 미만까지 가능 을 대상으로 취농에 위해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65 ) ,

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년부터는 농업법인의 피고용인이 독립하는 경우. 2008

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취농연수자금과 취농준비자금을 신규 취농.

자를 고용한 농업법인이 빌릴 수 있도록 하였다.

75)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 대출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에 근거함  

신규 취농자

~ [ ] ,① ③

( ),

①

②

③

( )

- 1 5

-

- ,

,

, ,

표 대상에 따른 취농지원자금<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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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서는 주간부터 개월 정도의 취농 체험을 진행하는 농업 인턴십1 1 73)을 받

고 있다 또한 취농 희망자를 위한 연수코스를 준비하고 있는 농업법인도 늘.

어나고 있어 농업법인에 근무하면서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도 있다.

농업법인만이 아닌 개인농가에서도 연수생을 받는 곳이 있다 또한 시정촌에.

서도 취농 희망자 연수와 원만한 취농으로의 유도를 위해 현지실천연수농장을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취농 전 연수 장소의 상담 알선 취농시. , ,

자금 영농계획 취농 후의 기술 경영지도 등에 대해 보급지도센터가 시정촌, , , , ,

농협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농지확보의 지원(2)

농업을 시작하기 위해 농지를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법률 농, (

지법 및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의 허가가 필요하며 그 창구는 시정촌 농업) ,

위원회이다 신규 취농인들에게는 농지의 거래가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농지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보유합리화 사업이 있,

다 또한 신규 취농 희망자가 이용할 수 있는 매각 대출 가능한 농지 정보를.

년부터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2009 .74)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적인 법인 농업공사 이 농지의 매매 임( ) ,

차를 중개하는 사업인 농지보유 합리화 사업 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처음‘ ’ .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안심하고 농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으며 계약에 따른 수속비 세제 금융 등의 측면에서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 , .

농지를 사는 경우 년 분할로 지불하는 방법 혹은 년 년간 빌려 사용하, 10 , 5 ~10

다가 경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시점에서 사들이는 방법 등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의 구입 임차와 함께 농업용 기계 농업용 시설을 임차할 수 있다, .

이 방법은 자금에서 여유가 없는 신규 취농자들이 활용할 수 있으며 시정촌 농,

업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농업공사 시정촌 농업공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에 대,

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 연수교육코스 취농희망자 농업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연수코스 등을 개설하고 있다, .

73) 구체적인 사항은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의 지원 활동 에서 소개‘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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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농업근대화 자금 및 법률 규칙 조례 등에 기초를, ,

두고 장기저리 로 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 .

자금을 제도자금 이라고 지칭하는데 제도자금은 일반자금에 비교해 저리에‘ ’ ,

장기상환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신규 취농자 대상 제도자금으로서는 취농지원자금75)이 있다 취농지원자금은.

새롭게 취농하고자 하는 청년 세 이상 세 미만 지사의 특별 승인으로(15 30 , 40

세 미만까지 가능 타산업에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 세 미만 지사의 특별), (55 ,

승인으로 세 미만까지 가능 을 대상으로 취농에 위해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65 ) ,

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년부터는 농업법인의 피고용인이 독립하는 경우. 2008

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취농연수자금과 취농준비자금을 신규 취농.

자를 고용한 농업법인이 빌릴 수 있도록 하였다.

75)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 대출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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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농지원자금에는 농업대학교의 연수교육시설 국내외 선진농가 및 농업,

법인에서 기술습득을 위한 연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취농연수자금,

취농에 있어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취농준비자금 농업경영을,

개시할 때 시설의 설치 기계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취농시설자금,

이 있다 취농지원자금의 차입에는 담보 또는 보증인이 필요하나 취농시설자. ,

금을 농협 은행 등에서 대출받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농업신용기금협회의 대

상이 되어 담보나 보증인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무보증을 이용하여 빌

릴 수 있다 단 책무보증에 필요한 조건은 도도부현 농업신용기금협회에 따라. ,

다소 상이하다.

취농시설자금은 경영개시부터 년간 필요한 기계구입비 시설설치비가 대출5 ,

대상이 된다 대부한도액은 청년의 경우 세 이상 세 미만 지사의 특별 승. (15 30 ,

인으로 세 미만까지 가능 만 엔 중장년의 경우 세 미만 지사의 특40 ), 3700 , (55 ,

별 승인으로 세 미만까지 가능 만 엔이 된다 대부주체는 도도부현 청65 ), 2700 .

년농업자육성센터 농협 은행 등이다 취농시설자금을 농협 은행 등에서 빌, .

,

(②

)

신규 취농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경영체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규정된 인정농업자와는 다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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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농업신용기금협회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어 담보나 보

증인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빌릴 수 있다.

제도자금은 이밖에도 정책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며 나름의 독자적인,

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는 시정촌이나 도도부현도 있다 농협이나 시정촌 농업. ,

위원회 보급지도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그림 신규 취농자의 취농자금 대부 절차< 11 - >

신규로 취농 하고자 하는 청년 세 이상 세 미만(15 65 )

취농계획 을 작성하여 도도부현지사에 제출

취농계획 인정 인정취농자( )

대부신청서 취농계획인정통지서를 첨부하여,

도도부현 청년농업자육선센터 혹은 농협금융기관에 신청

대부조사

대부결정

대부결정통지

차입희망자 인정취농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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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세 미만까지 가능 만 엔 중장년의 경우 세 미만 지사의 특40 ), 3700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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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농업신용기금협회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어 담보나 보

증인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빌릴 수 있다.

제도자금은 이밖에도 정책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며 나름의 독자적인,

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는 시정촌이나 도도부현도 있다 농협이나 시정촌 농업. ,

위원회 보급지도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그림 신규 취농자의 취농자금 대부 절차< 11 - >

신규로 취농 하고자 하는 청년 세 이상 세 미만(15 65 )

취농계획 을 작성하여 도도부현지사에 제출

취농계획 인정 인정취농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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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사

대부결정

대부결정통지

차입희망자 인정취농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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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신규 취농자가 취농자금을 대부하고자 할 때 거치게 되는 절차이

다 신규로 취농하고자 하는 청년 가운데 세 이상 세 미만 취농지원자금. (15 65 )

의 차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연수계획 및 취농시의 영업목표를 기입하여 취농,

계획을 작성하고 시정촌 농업대학교 및 보급지도센터 등의 일괄창구를 통해, ,

도도부현에 제출하여 지사의 인정을 받는다 인정취농자 가운데 취농( , ).

지원자금 차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 취농계획인정통지서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도부현 청년농업자육성센터 혹은 농협금융기관에 제출,

신청한다 제출서류 제출창구는 도도부현에 따라 다름 마지막으로 청년농( , )( ).

업자육성센터 혹은 농협금융기관에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대부조사를 실시하

여 대부를 결정한다, ( ).

종 류 융자한도액 이율 융자대상4) ( ) 반제시기

취농지원자금1) 농업대학교 등- :

월 만엔5

선진농가- :

월 만엔15

지도연수 청년만- ( ) :

만엔200

무이자-

농업기술 경영수법을(

습득하기 위한 실천적

연수에 필요한 경비)

청년의 경우- :

년 이내12

거치기간 년4 ,

조건불리지역 은6)

년 이내20

거치기간 년9

중장년의 경우- :

년 이내에7

거치기간 년2 ,

조건불리지역은

년 이내12

거치기간 년5

취농

연수자금

취농

준비자금
만엔200

무이자-

취농에 수반되는(

거주의 이전 자격의,

취득 등 취농 준비

필요한 경비)

취농

시설자금

청년의 경우- :

만엔3700 3)

무이자-

농업경영을 개시할 때(

기계구입비 시설설치비, ,

가축구입비 각종수선비, ,

리스료 종자 비료비, ,

등의 운영자금)

운영자금은 경영개시*

초년도에 한함

년 이내12

거치기간 년5
중장년의 경우- :

만엔2700

표 주요 자금 종류와 융자조건<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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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융자한도액 이율 융자대상4) ( ) 반제시기

농업근대화 자금

인정취농자의 경우( )

만엔 혹은1800

필요한 경비의 80%,

둘 중 낮은 금액

특별 승인 억엔( 2 )

-1.7%4)5)

시설 농기구자금,

장기운영자금

일부만( )

원칙 년 이내17

거치기간 년5

이내

농업개량자금

인정취농자의 경우( )

만엔 혹은1800

필요한 경비 80%,

둘 중 낮은 금액

무이자-

시설농기구를(

포함개량 조성 혹은) ,

취득자금

년 이내10

거치기간 년3

경영체육성

강화자금

인정취농자의 경우( )

만엔 혹은1500

필요한 경비 80%,

둘 중 낮은 금액

-1.7%4)

농지취득자금 시설, ,

농기구자금,

장기운영자금일부만( )

년 이내25

거치기간 년3

이내

인정취농계획에(

따른 농지의

취득은 년 이내5 )

농업경영기반

강화자금

수퍼 자금< L >

인정농업자 의( 7)

경우)

억 천만엔1 5

특별 승인 억엔( 3 )

대부기간에 따라-

0.85%~1.7%5)

농지취득자금,

시설 농기구자금,

장기운영자금

년 이내25

거치기간 년10

이내

농업경영개선

촉진자금

수퍼 자금< S >

인정농업자의 경우( )

최대액 일반경영- :

만엔500

축산경영 혹은-

시설원예

경영포함 경영 :

만엔2000

-1.5%4)

단기 운영자금
년 이내1

청년취농촉진법에 근거 취농 계획을 인정받은 사람이 대부 대상 청년의 경우 세 이상 세 미만 지사 특1) , . (15 30 ,

별 승인으로 세 미만까지 가능 중장년의 경우 세 미만 지사 특별 승인의 경우 미만까지 가능40 ), (55 , 65 )

농협 은행이 대부 주체가 되는 경우는 도도부현 농업신용기금협회의 신용보증 대상2) ,

청년의 경우 만엔을 넘는 금액 중장년의 경우 만엔을 넘는 금액은 자금수요의 분의 이내3) , 2800 , 1800 2 1

이율은 년 월 일 현재 기준시장금리에 따라 변동가능 농협을 통해 최신시점의 것을 확인해야 함4) 2010 4 21 ( ).

수퍼 자금 농업근대화자금의 년도 대부에 대해서는 인정농업자의 경우 대부 당초 년간은 실질무이자5) L , 2010 5

조건불리지역이란 도서산간지역의 지세나 지리적 조건이 좋지 않고 농업생산조건이 불리한 지역을 일컬음6) , ,

인정농업자는 스스로 계획적으로 농업경영의 개선을 꾀하려는 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업자로 년 후의 목표7) , 5

로서 작성한 농업경영 개선 계획을 시정촌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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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만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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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엔200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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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하기 위한 실천적

연수에 필요한 경비)

청년의 경우- :

년 이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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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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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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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엔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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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 이전 자격의,

취득 등 취농 준비

필요한 경비)

취농

시설자금

청년의 경우- :

만엔3700 3)

무이자-

농업경영을 개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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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자금 종류와 융자조건<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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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대화 자금

인정취농자의 경우( )

만엔 혹은1800

필요한 경비의 80%,

둘 중 낮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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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승인으로 세 미만까지 가능 중장년의 경우 세 미만 지사 특별 승인의 경우 미만까지 가능40 ), (55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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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경우 만엔을 넘는 금액 중장년의 경우 만엔을 넘는 금액은 자금수요의 분의 이내3) , 2800 , 1800 2 1

이율은 년 월 일 현재 기준시장금리에 따라 변동가능 농협을 통해 최신시점의 것을 확인해야 함4) 2010 4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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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농 경로 유형 및 유형별 지원책2.

농림수산성 경영국 인재육성과에서는 농업을 이끌어 갈 인재의 육성 및 확‘

보를 위해 신규 취농 지원 농업 개량 자금 제도 농촌 여성에 대한 지원 고, , ,

령 농업인의 활동 지원 농업 분야에서의 장애자 고용 취로 지원 외국인 연, , ,

수 기능실습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규 취농 지원책으로서 종래부터 추진해왔던 독립 자영취농 지

원과 더불어 고용취농을 신규 취농의 주요한 루트로 보고 중점적으로 지원하

고 있다 농업법인 등에 고용되는 형태의 취농은 농지의 확보나 기계 시설의.

취득 등의 초기 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술이나 경영상의 리스크가 없다는,

점에서 신규 취농자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농업 인재의 육성 확,

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농림수산성 경영국 인재육성과 의 신규 취농 유형별 육성 방안< 1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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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 은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에서 취농 경로에 따른 세 가지 유< 13>

형과 각 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신규 취농 희망자를 농업법, .

인에 취직하고자 하는 유형 법인취직이나 공적연수의 과정을 거쳐 독립취농,

을 하고자 하는 유형 그리고 곧바로 독립취농을 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구분,

하여 접근하고 있다.

그림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가 정리한 취농 유형 및 유형별 대응 방안< 13 - >

정보 및 기초지식의 수집

농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취농 상담을 위해 전국 도도부현 신규취농상담,

센터 등의 상담창구를 방문한다 또는 이러한 창구를 개설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

보를 수집한다.

전국 신규취농상담센터 주최 신 농업인페어 에 참가한다‘ ’ .

농업을 체험하여 농업의 기초지식을 몸에 익힌다, .

체험 현장견학 단기연수

농업법인으로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

구인정보수집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직업소개소-

취직활동

도도부현 신규취농상담센터로의 상담

취업상담회 신 농업인페어 참가( )

농업법인 등으로 전화 방문

법인취직 공적연수를 거쳐 독립취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

연수정보의 수집

농업법인 시정촌 등의 모집 지원정보( , )

연수기관 사전체험 신청 면접

독립취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향하는 농업경영상을 그려본다

작목 경영유형 전작경영복합경영 재배방법 관용재배유기재배 등을 생각해본, (ex. / ), (ex. / )

다.

투입 가능한 노동력과 작목 경영유형 재배방법 경영규모 등이 상충되지는 않는지 생각, , ,

해본다.

선택작목 및 생활조건 도도부현 시정촌의 지원조치 등을 고려하여 취농후보지를, ,

검토한다.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현지를 방

문하여 직접 농지 주택 연수처 생활 농업경영환경 등의 관련정보를 수집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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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생산자원을 취득해보자

기술 및 노하우의 취득 자금의 확보
농지의

확보
기계 및 시설의 확보 주택의 확보

영농계획의 작성 - 생산계획 판매계획 자금계획을 명확히 수립한다, , .

취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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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도 신규취농지원대책< 20 - 2012 >

취농준비

고교졸업 이후 지원( )

취농개시
경영확립

법인 정직원으로 취농 독립 자영취농( )

청년취농급부금준비형( )① 청년취농급부금경영개시형( )②

소득의 확보

최저임금

약 엔 시간( 820 *1800 )

확보

� 현 농업대학교의 농업경영자
육성교육기관 선진농가 및,
선진농업법인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 미만에서 취농하는45
자에 대해 연수기간 중

� 연간 만엔을 최장 년간 지원150 2

법인정직원으로
최저임금 이상 확보

� 인력 농지계획동일본대지진 쓰나미, (
피해 시정촌이 작성하는 경영재개
마스터플랜 포함에 명시되어있는또는) (
명시될 예정이 있는 원칙적으로 세) 45
미만의 독립 자영취농자를 대상으로,

� 연 만엔을 최장 년간 지원150 5

합 계로+ +① ② ③

초 년도 분 억엔1 30

년 차 추 경 억엔20 11 4 23

연수종료 후 년 이내에 독립자영으1 ,
로 경영 개시 또는 농업법인에 취농
하지 않는 경우 및 급부기간의 배1.5
최저 년 이상 취농을 지속하지 않( 2 )
는 경우 전액 반환

시정촌이 적절한 취농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지원 중단)
소득이 만엔 이상인 경우는 지( 250
원하지 않음)

기술 습득
농업경영자육성교육의 레벨업을

위한 보조 억엔【４ 】
법인 대상 농의 고용사업‘ ’③

년 차추경예산 억엔2011 4 23【 】

연수경비로 연 최대 만엔 보조120
최장 년( 2 )

독립하지 않은 부모 농가의 취농은 포함되
지 않지만 부모로부터 경영계승부모 밑으로, (
취농한지 년 이내나 부모의 경영에서 독립5 ) ,
된 부문경영을 하는 경우는 대상이 됨

가구별 소득보상제도

기계시설 도입․

경영의 복합화 다각화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

취농지원자금무이자( )

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규취농자 보조
보조율 최대 만엔1 2 400／

슈퍼 자금-L

경영체육성
지원사업

융자잔금보조
보조율

이내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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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생산자원을 취득해보자

기술 및 노하우의 취득 자금의 확보
농지의

확보
기계 및 시설의 확보 주택의 확보

영농계획의 작성 - 생산계획 판매계획 자금계획을 명확히 수립한다, , .

취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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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농준비

고교졸업 이후 지원( )

취농개시
경영확립

법인 정직원으로 취농 독립 자영취농( )

농지 확보

취농 상담

취농하고자하는 시정촌에 상담하여 인력,
농지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 농지이용 계획을 세움
� 법인정직원 취농을 내정받음
등 사전 준비를 지원.

농지이용집적 원활화사업을 통해
농지이용 확보

이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내용

제 3장 주요 외국의 귀농 귀촌 관련 정책 및 법제

166

지방단위 귀농 귀촌 정책 및 법제.

홋카이도 농업후계자육성센터1. :

홋카이도농업후계자육성센터는 농업 이외의 일을 하다가 신규로 참여하거나

유턴하는 등의 신규 취농 희망자 농업체험실습 희망자들의 상담에 응하여 각,

시정촌의 지역 농업인후계자육성센터와 연계하면서 연수처 실습처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개하고 있다 또한 취농하기까지의 과정과 취농에 필요한 기.

술 지식의 습득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농업에의 신규 참여의 흐름< 14 - >

상담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희망하는 연수나 체험을 원하는 지역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

농업 농촌지역 정보 수집에는 농업인후계자육성센터를 활용

어떤 작물 가축을 기를 것인가, ?

시정촌의 지역 정보 농업의 상황 생활환경 학교 관계( , , )

▼

소개의뢰서 발행

원하는 취농 형태

언제부터 연수나 체험실습을 시작할 것인가?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언제부터 그 생각을 해 왔는가?

준비는 되어 있는가?

재홋카이도 농업개발공사 홋카이도 농업인후계자육성센터에서는( )

본인의 희망을 토대로시정촌의 취농에 관한정보를제공

농업 연수 지원 시책 등에 대해 설명

희망자를 시정촌에 소개

▼

연수 실습처 결정/

시정촌의 지역 농업인후계자육성센터에서는

주택 수당 상해보험 부담 등에 대해 농가와 협의, ,•

의향에 맞춰 농가를 선정•



제 2절 일 본

165

취농준비

고교졸업 이후 지원( )

취농개시
경영확립

법인 정직원으로 취농 독립 자영취농( )

농지 확보

취농 상담

취농하고자하는 시정촌에 상담하여 인력,
농지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 농지이용 계획을 세움
� 법인정직원 취농을 내정받음
등 사전 준비를 지원.

농지이용집적 원활화사업을 통해
농지이용 확보

이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내용

제 3장 주요 외국의 귀농 귀촌 관련 정책 및 법제

166

지방단위 귀농 귀촌 정책 및 법제.

홋카이도 농업후계자육성센터1. :

홋카이도농업후계자육성센터는 농업 이외의 일을 하다가 신규로 참여하거나

유턴하는 등의 신규 취농 희망자 농업체험실습 희망자들의 상담에 응하여 각,

시정촌의 지역 농업인후계자육성센터와 연계하면서 연수처 실습처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개하고 있다 또한 취농하기까지의 과정과 취농에 필요한 기.

술 지식의 습득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농업에의 신규 참여의 흐름< 14 - >

상담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희망하는 연수나 체험을 원하는 지역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

농업 농촌지역 정보 수집에는 농업인후계자육성센터를 활용

어떤 작물 가축을 기를 것인가, ?

시정촌의 지역 정보 농업의 상황 생활환경 학교 관계( , , )

▼

소개의뢰서 발행

원하는 취농 형태

언제부터 연수나 체험실습을 시작할 것인가?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언제부터 그 생각을 해 왔는가?

준비는 되어 있는가?

재홋카이도 농업개발공사 홋카이도 농업인후계자육성센터에서는( )

본인의 희망을 토대로시정촌의 취농에 관한정보를제공

농업 연수 지원 시책 등에 대해 설명

희망자를 시정촌에 소개

▼

연수 실습처 결정/

시정촌의 지역 농업인후계자육성센터에서는

주택 수당 상해보험 부담 등에 대해 농가와 협의, ,•

의향에 맞춰 농가를 선정•



제 2절 일 본

167

홋카이도 농업후계자 육성센터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취업 상담활동

취농지원자금 대부 연수교육체제의 정비 취농촉진의 계발 홍보 활동

그린파트너 대책 지역 농업후계자 육성센터 관계기관 단체와의 연계강화, ,

농업경영승계사업 농촌청년해외파견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농가 연수 실습처 에서는( / )

농가의 규칙 경영 생활 등에 대해 설명( , )•

아침마다 하루의 스케줄을 논의•

▼

소개의뢰서 발행

그림 연수나 체험실습의 안내 절차 및 역할 분담< 15 - >

의사

결정

농업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간

 

영농 

취농연수
농업체험

취농상담

년 년1 ~ 3

년 년1 ~ 2

정보수집

농촌생활이나

농작업 등의

체험

영농에

필요한

기술 취득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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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

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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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농 상담 활동(1)

취농 상담 창구의 설치-

삿포로 본부 이외에 도쿄 히라카와쵸 에 수도권 센터 오사카 츠루( ) ‘ ’,平河町

노 에 칸사이 센터 를 개설하여 취농 유턴 농업체험실습 희망자들을( ) ‘ ’ ,鶴野 ・ ・

대상으로 취농 상담을 실시하거나 지역의 취농 관련 정보 연수 실습처 등에,

대해 소개한다.

취농상담회 등의 개최-

대도시권의 신규 취농 유턴 체험실습 등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취농 연・ ・

수 실습처에 대한 상담 및 소개를 실시하는 정기적인 취농상담세미나나 전국

단위의 취농상담회와 연계하고 지역 농업인후계자육성센터가 참가한 취농상담

회를 개최함으로써 각 지역의 상황에 따른 알차고 효과적인 취농상담회를 개

최하고 있다 또한 취농 희망이 증가 경향에 있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취농상.

담회를 개최하고 나아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까페, (job café)76) 등을

통해 홋카이도와 연계한 취농 상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무료 직업 상담소 개설-

농업법인에 취직을 원하는 상담자에게 농업법인의 구인정보를 충실하게 제

공하기 위해 홋카이도농업법인협회와 연계하여 농업법인 구인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항상 새로운 구인정보를 상담자에게 소개하기 위해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의 허가를 취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취농 지원 자금의 대부(2)

신규 취농을 촉진하기 위해 도지사의 인정을 받은 취농 계획에 따라 농업대

학교 등의 연수교육시설이나 선진 농가 등에서 연수하고 있는 연수생에 대해,

연수에 필요한 자금 및 취농의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고 있다.

76) 젊은이들의 능력향상 취직활동을 목적으로 직장 체험이나 직업 소개 등 고용과 관련한 서비스를, ,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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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농 상담 활동(1)

취농 상담 창구의 설치-

삿포로 본부 이외에 도쿄 히라카와쵸 에 수도권 센터 오사카 츠루( ) ‘ ’,平河町

노 에 칸사이 센터 를 개설하여 취농 유턴 농업체험실습 희망자들을( ) ‘ ’ ,鶴野 ・ ・

대상으로 취농 상담을 실시하거나 지역의 취농 관련 정보 연수 실습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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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취농 촉진 부담 경감을 위한 홋카이도의 독자적인 조치로서 취농 지원・

자금소프트 자금을 대부한 세 이상 세 미만의 인정취농자가 취농 계획에( ) 15 46

따라 년 이상 계속해서 취농하고 있는 경우 약정 상환 때마다 신규 참여자의5 ,

경우 만 엔 농가후계자 법인구성원의 경우 만 엔 한도로 상환을 면제하고200 , 50・

있다.

자금의 종류 자금의 용도
대 부

대상자

대 부

한도액

대 부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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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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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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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대학교 민간연수교육시설 등,

에서의 연수에 필요한 수업료 교,

재비 연수 시찰비 등의 비용,

세15

이상

세65

미만

개월1

만엔5

연수

기간

내최대

년4

이내

년20

이내

년(9

이내)

단 세, 40

이상

년12

이내

년(5

이내)

농가

연수

선진 농가 등에서 국내 연수에 필

요한 여비 조사 분석기기 구입비, ,

연수 시찰비 등의 비용 개월1

만엔15
해외

연수

선진 농가 등에서 해외 연수에

필요한 비용 도서 등 구입비, ,

체재비 등의 비용

취농

준비

자금

취농 준비에 필요한 취농처 조사

여비 자격 취득비 체재비 주거지, , ,

이전비 보증금 사례금 포함 등( )・

의 비용

세15

이상

세65

미만

만엔200

(1회한도)

표 취농지원자금의 개요< 21 - >

면제대상

자금
대상 연령 면제 요건의 구분

면제

한도액
면제 조건 등

취농연수

자금지도연수(

제외) 및 취농

준비자금

세이상15

세미만40 A. 새로이 자본 장비를 갖추고,

농업 경영을 행하고 있을 때

만 엔200
인정을 받은 취농

계획에 의거하여 홋

카이도 내에서 년5

이상 취농 한 경우

영농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각 연도 별로 당해

세이상40

세미만46
만 엔100

취농연수자금

지도연수제외( )

세 이상15

세 미만46

부모 등의 농업경영을 계B.

승했을 때 또는 실지로 취농
만엔50

표 상환 면제 제도의 개요<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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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농지원자금 융자를 시작한 년 이후 년까지 이를 이용한 신규 취1995 2009

농 희망자는 총 명이다3,390 .

홋카이도지사로부터 인정취농자 로 승인을 받게 되면 취농지원자금의 혜택‘ ’ ,

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점이 있다.

맨투맨 지도 영농계획 작성에서부터 경영 확립까지 관계 지도기관 지도- : ,

농업사 등으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농업 근대화 자금에서의 특례조치 취농 계획에 따라 취농에 필요한 농업- :

근대화 자금의 상환기한 조치기간의 특례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농업 개량 자금에서의 특례조치 취농 계획에 따라 취농에 필요한 시설- :

등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경험 부족에 의한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 거,

치기간 상환기간의 특례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농지알선 소득안정대책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가 있다고 해도 농업의 특성상 소득이 생기는 시점이

년 이상 이후가 될 수 있으므로 센터는 취농자가 기본적으로 충분히 자금을1

준비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연수 교육 체제의 정비(3)

신규 취농 촉진을 위해 연수생 등을 받아들이는 지도 농가나 농업인후계자

육성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한다 또한 실천적인 농업 연수의 실시. ,

면제대상

자금
대상 연령 면제 요건의 구분

면제

한도액
면제 조건 등

하고 있으며 부모 등의 농업경

영을 계승하는 것이 확실할 때 연도의 약정 상환

액을 면제 한도액

내에서 면제)

농업생산법인에 출자하여C. ,

당해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5

년 이상 종사했을 때

면제한도액은 년도 이후의 홋카이도 취농 계획 인정취농자에 대한 경영체 당 한도액2004 1

연령은 취농 계획 인정 신청 시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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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수락 농가가 부담하게 되는 경비를 지원하거나 연수생의 생활 기반에

대한 지원 상해보험 납부금의 일부 지원 등을 실시하며 취농 희망자의 상담, ,

등에 대처하는 취농 어드바이저를 배치하고 있다.

신규 참입자 취농촉진지원사업-

농업 이외의 직종에서 신규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등이 선진 농가에서 실

천적인 농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농가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할 때 농가에서,

연수생을 받아들임에 따른 추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년 실적 연수생 명 천 엔- 2009 : 69 , 24,358

년 계획 연수생 명 천 엔- 2010 : 74 , 23,600

구 분 대상자 연수 내용 연수처

연수 기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농업

연수

신규

참입

희망자

지역지원체계가

정한 실천 연수

프로그램에 의

거한 실천적인

기술습득연수

지도 농업

사 등 선

진 농가,

법인,

연수교육

기관 등

대략

년1

이상

년2

이내

3 6 0

일

이

내

수락농가에대해

지도경비

월 만 엔 이내연수생 명( 3 / 1 )

지도 사례금

월 만 엔 이내지도자 명( 1 / 1 )

특별

연수

도(

실

시)

경영 연수

경영관리능(

력의 향상식)

도립농업

대학교

일5

간

농업기계연수

농업기계의 조(

작및 농작업의

기초지식 기술)・

도립농업

대학교

일5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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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농연수자 임대료지원사업 연수생의 생활 기반 지원- ( )

원활한 취농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 주택에 입주하면서 지도농업사 등 선

진농가 등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인정 취농자에 대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월세 이내 월액 엔 상한 년 이내( 1/2 , 10,000 (3 ).

취농 어드바이저의 설치-

취농 어드바이저 명부 신규 참입자나 지도농업사 등으로 구성 를 취농 희망( )

자 등에게 배부하여 영농이나 생활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료 만들기 지원-

연수생의 동료 만들기나 경영관리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선진농가 등

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취농 희망자가 새로이 컴퓨터를 구입해 전자메일로 동

료들과 교류하거나 정보 수집이 가능한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 해당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구입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 사업은 년. 2009

을 끝으로 종료하였으며 년부터는 신규 취농 희망자의 자질 향상을 꾀할, 2010

목적으로 대형특수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농 연수자 대‘

형특수면허 취득 지원사업 년 제정 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2010 4.1 )’ .

신규 취농자 교류회-

신규 취농자나 연수생 등의 정보 교환이나 동료 만들기를 촉진하기 위해 총,

합 진흥국 진흥국 보급센터 등과 연계하면서 각지에서 실시되는 교류회 등・ ・

을 지원하고 있다.

교류회는 신규 취농자나 연수생 등이 지도농업사 농업사 연수생 등 수락・ ・

농가 법인 관계기관 등과의 관련 속에서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의견교환회나,・

강습회 연구회 등 참가자의 자질 향상과 계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실시, ,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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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수락 농가가 부담하게 되는 경비를 지원하거나 연수생의 생활 기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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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농연수자 임대료지원사업 연수생의 생활 기반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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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농가 등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인정 취농자에 대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월세 이내 월액 엔 상한 년 이내( 1/2 , 10,00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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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에게 배부하여 영농이나 생활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료 만들기 지원-

연수생의 동료 만들기나 경영관리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선진농가 등

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취농 희망자가 새로이 컴퓨터를 구입해 전자메일로 동

료들과 교류하거나 정보 수집이 가능한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 해당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구입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 사업은 년. 2009

을 끝으로 종료하였으며 년부터는 신규 취농 희망자의 자질 향상을 꾀할, 2010

목적으로 대형특수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농 연수자 대‘

형특수면허 취득 지원사업 년 제정 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2010 4.1 )’ .

신규 취농자 교류회-

신규 취농자나 연수생 등의 정보 교환이나 동료 만들기를 촉진하기 위해 총,

합 진흥국 진흥국 보급센터 등과 연계하면서 각지에서 실시되는 교류회 등・ ・

을 지원하고 있다.

교류회는 신규 취농자나 연수생 등이 지도농업사 농업사 연수생 등 수락・ ・

농가 법인 관계기관 등과의 관련 속에서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의견교환회나,・

강습회 연구회 등 참가자의 자질 향상과 계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실시, ,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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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연수 수락체계 강화사업-

취농 연수나 체험 실습에서의 사고 방지나 사고 발생 시의 위기관리를 위해

도 와 연계하여 수락 농가 등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동관계기관과의 연계( )道

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농가 등에서 연. 수 실습하는 자,

의 상해보험의 가입에 대한 납부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취농 촉진의 계발 홍보 활동(4)

농업체험회의 실시-

원활한 취농을 촉진하기 위해 도내에서의 취농을 희망하는 도시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홋카이도 농업의 실태나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농업체험회를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활용 센터 업무의 화- , IT

본 도 농업의 개요나 취농 체험실습의 상담방법 센터 사업의 안내 등 취, ,・

농이나 체험실습을 희망하는 자에게 참고가 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널리

제공함과 동시에 전자메일에 의한 자료 요청이나 초기단계의 취농 상담에 대

응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보 제공을 희망하는 상담자에게 메일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으며 지,

역 농업인후계자육성센터와의 연계나 관계기관 단체의 협력을 토대로 인터넷・

을 활용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취농 계발 홍보 자료의 작성-

신규 취농이나 농업 체험 희망자 등의 도시 주민에 대한 상담 창구인 삿포

로의 본부 및 도외 센터를 배치시키고 취농 상담회나 취농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센터 사업을 하기 위해 신문 등에 홍보 게재를 행하고 있다PR .

또한 취농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취농 계발이나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

를 돕는 홍보 자료의 발간 센터나 각 지역의 활동 상황을 소개하는 등의 센,

터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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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파트너 대책(5)

농업 후계자의 배우자 확보를 꾀하기 위해 결혼 상담원 등의 연수 우수 활, ,

동 사례의 소개 각 지역의 연수회 등에 강사 취농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실, ( )

시함과 동시에 농업 청년과 도시 여성의 만남의 장으로서 그린 청년 교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전까지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었던 데 반해 년도부터 지역, 2008

의 농업인후계자로서 기대되는 농촌 독신 여성에 착안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린 어드바이저 연수회 개최-

지역에서 그린 파트너 대책의 추진에 참여하고 있는 그린 어드바이저 결혼(

상담원 를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

강사 코디네이터 의 파견- ( )

시정촌 단위나 복수 시정촌 단위에서 개최되는 그린 어드바이저의 연수회

등에 강사로서 취농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있다.

그린 청년 교류회 개최-

도내 독신 농업 청년 남성 과 도내 독신 여성의 만남의 장으로서 홋카이도( ) ‘

만남 투어 를 실시하고 있다’ .

독신 여성 농업후계자 연수회 개최-

독신 여성 농업후계자를 대상으로 농업 생활기술 습득이나 동료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 연수회와 교류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 농업후계자육성센터 관계기관 단체와의 연계 강화(6) , ,

지역 연계 상담 활동의 실시-

대도시권에서 개최하는 취농 상담회에 지역 농업인후계자육성센터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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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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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이나 체험실습을 희망하는 자에게 참고가 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널리

제공함과 동시에 전자메일에 의한 자료 요청이나 초기단계의 취농 상담에 대

응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보 제공을 희망하는 상담자에게 메일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으며 지,

역 농업인후계자육성센터와의 연계나 관계기관 단체의 협력을 토대로 인터넷・

을 활용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취농 계발 홍보 자료의 작성-

신규 취농이나 농업 체험 희망자 등의 도시 주민에 대한 상담 창구인 삿포

로의 본부 및 도외 센터를 배치시키고 취농 상담회나 취농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센터 사업을 하기 위해 신문 등에 홍보 게재를 행하고 있다PR .

또한 취농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취농 계발이나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

를 돕는 홍보 자료의 발간 센터나 각 지역의 활동 상황을 소개하는 등의 센,

터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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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파트너 대책(5)

농업 후계자의 배우자 확보를 꾀하기 위해 결혼 상담원 등의 연수 우수 활, ,

동 사례의 소개 각 지역의 연수회 등에 강사 취농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실, ( )

시함과 동시에 농업 청년과 도시 여성의 만남의 장으로서 그린 청년 교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전까지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었던 데 반해 년도부터 지역, 2008

의 농업인후계자로서 기대되는 농촌 독신 여성에 착안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린 어드바이저 연수회 개최-

지역에서 그린 파트너 대책의 추진에 참여하고 있는 그린 어드바이저 결혼(

상담원 를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

강사 코디네이터 의 파견- ( )

시정촌 단위나 복수 시정촌 단위에서 개최되는 그린 어드바이저의 연수회

등에 강사로서 취농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있다.

그린 청년 교류회 개최-

도내 독신 농업 청년 남성 과 도내 독신 여성의 만남의 장으로서 홋카이도( ) ‘

만남 투어 를 실시하고 있다’ .

독신 여성 농업후계자 연수회 개최-

독신 여성 농업후계자를 대상으로 농업 생활기술 습득이나 동료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 연수회와 교류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 농업후계자육성센터 관계기관 단체와의 연계 강화(6) , ,

지역 연계 상담 활동의 실시-

대도시권에서 개최하는 취농 상담회에 지역 농업인후계자육성센터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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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도 참가하도록 하여 상담자의 희망이나 지역 상황 등에 부응한 효과적

인 취농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센터 및 총합진흥국 진흥국 등 주최의 회의 연수회 등에의 참가-

지역센터 등의 지역관계기관 단체는 총합진흥국 진흥국 보급센터 등과의・ ・ ・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총합진흥국 진흥국 단위에서의 센터 사업담당자 회의, ・

등의 개최를 요청하고 여기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최의 회의 연수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출석하고 센터 방문 등・

을 통한 시찰 연수회를 활용하는 등 지역의 수락 체계 확립을 위한 연계 강,

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업경영계승사업(7)

이농 예정자나 후계자가 없는 농업인이 지닌 기술과 경영 노하우 경영자산,

등을 취농 희망자에게 원활하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승 후보자의,

소개 파견 경영주와 계승자와의 원활한 계승 합의서 체결을 위한 코디네이,・

터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한다.

농촌청년해외파견 등의 사업(8)

농촌청년 해외파견사업-

본 도 농업의 장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농가 후계자 등을 해

외로 파견하여 선진적인 생산기술의 습득이나 경영관리능력 국제적 감각 등,

의 향상을 지원하고 지역 농업의 리더가 되는 인재 육성 등을 추진한다, .

농업기술연수생 등의 사업-

해외 농업기술연수생 등의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 해결을 지원함과 동시에 홋카이도 농업을 통해 국제교류 국제협력에 이・

바지한다는 점 나아가 홋카이도 농업의 발전 및 국제 감각을 지닌 농업인 육,

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관계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얻으면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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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농계발기금사업(9)

신규 취농 우수 농업경영자 표창 사업-

신규 취농 희망 청년이나 취농 청년의 모범이 될 만한 우수 농업 경영을 실

시하고 있는 신규 취농자를 표창하는 신규 취농 우수 농업경영자 표창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년도부터 홋카이도립 농업대학교의 과정을 마치고 도 내에서 즉시2008 ,

취농하는 졸업생 가운데 재학 중에 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해 표창하고 있다.

연수생 수락 환경 정비 지원 사업 공모사업- ( )

현지에서의 효과적인 연수와 원활한 취농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취

농자의 수락에 관한 지역 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정비하는 시설이나 비품에 대

해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연수생 수락 환경 정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

고 있다.

신규 취농자 등 육성 단체 지원 사업 공모사업- ( )

본 도에서 농업인후계자 육성 지도 및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 ・

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농촌 여성의 활동 농촌 미혼 청년의 배우자 대, ,

책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 등이 실시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평 가.

일본의 신규 취농 지원책은 농림수산성에서 기본방침과 예산을 수립하고 도,

도부현 단위에서 실시지침을 마련하면 시정촌 단위에서 실천하는 구조로 시,

행되고 있다 지자체 단위에서는 농업공사나 법인에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

기도 한다 지원 방식에서 중앙은 융자 위주로 지원하는 반면 도 단위에서는. ,

보조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사가대학 대학원 농학연구부의 교수는 일본에서의 신규 취농 성공内海修一

률이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성공적인 신규 취농 사례는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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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도 참가하도록 하여 상담자의 희망이나 지역 상황 등에 부응한 효과적

인 취농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센터 및 총합진흥국 진흥국 등 주최의 회의 연수회 등에의 참가-

지역센터 등의 지역관계기관 단체는 총합진흥국 진흥국 보급센터 등과의・ ・ ・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총합진흥국 진흥국 단위에서의 센터 사업담당자 회의, ・

등의 개최를 요청하고 여기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최의 회의 연수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출석하고 센터 방문 등・

을 통한 시찰 연수회를 활용하는 등 지역의 수락 체계 확립을 위한 연계 강,

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업경영계승사업(7)

이농 예정자나 후계자가 없는 농업인이 지닌 기술과 경영 노하우 경영자산,

등을 취농 희망자에게 원활하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승 후보자의,

소개 파견 경영주와 계승자와의 원활한 계승 합의서 체결을 위한 코디네이,・

터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한다.

농촌청년해외파견 등의 사업(8)

농촌청년 해외파견사업-

본 도 농업의 장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농가 후계자 등을 해

외로 파견하여 선진적인 생산기술의 습득이나 경영관리능력 국제적 감각 등,

의 향상을 지원하고 지역 농업의 리더가 되는 인재 육성 등을 추진한다, .

농업기술연수생 등의 사업-

해외 농업기술연수생 등의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 해결을 지원함과 동시에 홋카이도 농업을 통해 국제교류 국제협력에 이・

바지한다는 점 나아가 홋카이도 농업의 발전 및 국제 감각을 지닌 농업인 육,

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관계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얻으면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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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농계발기금사업(9)

신규 취농 우수 농업경영자 표창 사업-

신규 취농 희망 청년이나 취농 청년의 모범이 될 만한 우수 농업 경영을 실

시하고 있는 신규 취농자를 표창하는 신규 취농 우수 농업경영자 표창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년도부터 홋카이도립 농업대학교의 과정을 마치고 도 내에서 즉시2008 ,

취농하는 졸업생 가운데 재학 중에 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해 표창하고 있다.

연수생 수락 환경 정비 지원 사업 공모사업- ( )

현지에서의 효과적인 연수와 원활한 취농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취

농자의 수락에 관한 지역 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정비하는 시설이나 비품에 대

해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연수생 수락 환경 정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

고 있다.

신규 취농자 등 육성 단체 지원 사업 공모사업- ( )

본 도에서 농업인후계자 육성 지도 및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 ・

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농촌 여성의 활동 농촌 미혼 청년의 배우자 대, ,

책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 등이 실시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평 가.

일본의 신규 취농 지원책은 농림수산성에서 기본방침과 예산을 수립하고 도,

도부현 단위에서 실시지침을 마련하면 시정촌 단위에서 실천하는 구조로 시,

행되고 있다 지자체 단위에서는 농업공사나 법인에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

기도 한다 지원 방식에서 중앙은 융자 위주로 지원하는 반면 도 단위에서는. ,

보조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사가대학 대학원 농학연구부의 교수는 일본에서의 신규 취농 성공内海修一

률이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성공적인 신규 취농 사례는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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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농업이나 지역사회 비즈니스가 성공적이거나 둘째 농촌 지역을 활성화, , ,

시키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하거나 셋째 농촌에 정주하는 것 자체에, ,

만족할 수 있거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도 하였다.

이처럼 도시민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직업으로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하

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은 경험을 축적한 일본의 신

규 취농 지원책 역시 그리 순탄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귀농 귀촌 지원 정책과 비교할 때 차이가

나타나는 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귀농 귀촌과 관련한 기초 조사 자료의 구축에 대한 부분이다 일본에.

서는 귀농 귀촌자에 대해 신규 자영농업 취농자 신규 고용 취농자 신규 참, ,

입자로 구분하여 매년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자체 단위에서는 신규 학.

졸 취농자 턴 취농자 신규 참입자로 구분하여 집계함으로써 중앙 단위의, U ,

구분 기준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중요한 것은 귀농 귀촌자를 정책적 관,

심이나 지향하는 바에 맞게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정책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데에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귀농 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턴 취농에 국한‘ ’ U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농가 출신이 아닌 도시민의 취농 때로는, ,

농촌으로 이주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귀농 이라는 범주에‘ ’

포함되기도 하는 등 다소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으로는 용어를.

융통성있게 사용할 지라도 적어도 정책 부서 간에는 명확한 개념 정립과 그,

에 기초한 지속적 통계자료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정이 지향하고.

있는 농업 농촌 정책 방향에 비추어 장차 필요한 인재상과 그에 맞는 육성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의 경우 농업법인으로의 취농이 년부터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2006

도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중 하나이다 정부에서도 농업 기반이 없는 가운데서.

창업을 하는 것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법인으로의 취농을 권

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또한 경제불황에 따른 청년 실업난에 대한 대책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농업법인이라고 해서 규모가 큰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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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구성원인 법인 호법인 에서부터 종업원이 수백 명이나 되는 대규모인(1 )

법인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농업법인으로의 취농 기회 확대는 여러 가지 장점을 시사한다고 판단된다.

먼저 농업법인은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판매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 ,

한다 도시생활에서 익힌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한 농업 연수 체험에 있어서도 일반 농가보다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었던 귀농인 농업인턴제 의 경우. ‘ ’

에도 농가가 인력 관리 등에 미숙함으로 인해 상호 간에 마찰이 불거졌던 사

례들로 미루어볼 때 일본과 같은 연수 체험처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취농자금의 지원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특징이 있었다 신규 취농자에 대해.

서는 년에 제정된1995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 대출 등에 관한 특

별 조치법 에 근거하여 도도부현지사로부터 인정취농자 로 승인을 받은 사람’ ‘ ’

들을 대상으로 자금 융자 또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정취농자에 대한.

융자 지원 종류는 취농연수 사전준비 시설구입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중앙, , ,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유일한 보조 지원은 기계시설 도입에 대한 것 신규취농(

자보조사업 이었다 이 외의 자금 지원은 신규 취농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 .

지기보다는 신규 취농자의 연수나 체험을 받아들이는 농가나 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신규 취농자를 지도하는 농가나 법인에 대해 경비나 사.

례금은 물론이고 상해보험 가입비 시설이나 비품에 대해서도 지원하여 농업, ,

연수나 체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투자하고 있었다.

신규 취농자를 지도하는 경비나 사례금 지원은 아직 넉넉한 수준은 아니라

고 하지만 신규 취농자를 받아들이는 데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혜,

택을 제공하는 것은 취농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취농자는 장차 지역에 뿌리 내려야 하기 때.

문에 취농자의 정착 지원에 지역 주민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

는 것은 의미있는 접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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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농업이나 지역사회 비즈니스가 성공적이거나 둘째 농촌 지역을 활성화, , ,

시키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하거나 셋째 농촌에 정주하는 것 자체에, ,

만족할 수 있거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도 하였다.

이처럼 도시민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직업으로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하

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은 경험을 축적한 일본의 신

규 취농 지원책 역시 그리 순탄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귀농 귀촌 지원 정책과 비교할 때 차이가

나타나는 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귀농 귀촌과 관련한 기초 조사 자료의 구축에 대한 부분이다 일본에.

서는 귀농 귀촌자에 대해 신규 자영농업 취농자 신규 고용 취농자 신규 참, ,

입자로 구분하여 매년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자체 단위에서는 신규 학.

졸 취농자 턴 취농자 신규 참입자로 구분하여 집계함으로써 중앙 단위의, U ,

구분 기준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중요한 것은 귀농 귀촌자를 정책적 관,

심이나 지향하는 바에 맞게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정책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데에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귀농 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턴 취농에 국한‘ ’ U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농가 출신이 아닌 도시민의 취농 때로는, ,

농촌으로 이주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귀농 이라는 범주에‘ ’

포함되기도 하는 등 다소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으로는 용어를.

융통성있게 사용할 지라도 적어도 정책 부서 간에는 명확한 개념 정립과 그,

에 기초한 지속적 통계자료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정이 지향하고.

있는 농업 농촌 정책 방향에 비추어 장차 필요한 인재상과 그에 맞는 육성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의 경우 농업법인으로의 취농이 년부터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2006

도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중 하나이다 정부에서도 농업 기반이 없는 가운데서.

창업을 하는 것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법인으로의 취농을 권

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또한 경제불황에 따른 청년 실업난에 대한 대책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농업법인이라고 해서 규모가 큰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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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농업법인으로의 취농 기회 확대는 여러 가지 장점을 시사한다고 판단된다.

먼저 농업법인은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판매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 ,

한다 도시생활에서 익힌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한 농업 연수 체험에 있어서도 일반 농가보다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었던 귀농인 농업인턴제 의 경우. ‘ ’

에도 농가가 인력 관리 등에 미숙함으로 인해 상호 간에 마찰이 불거졌던 사

례들로 미루어볼 때 일본과 같은 연수 체험처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취농자금의 지원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특징이 있었다 신규 취농자에 대해.

서는 년에 제정된1995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 대출 등에 관한 특

별 조치법 에 근거하여 도도부현지사로부터 인정취농자 로 승인을 받은 사람’ ‘ ’

들을 대상으로 자금 융자 또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정취농자에 대한.

융자 지원 종류는 취농연수 사전준비 시설구입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중앙, , ,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유일한 보조 지원은 기계시설 도입에 대한 것 신규취농(

자보조사업 이었다 이 외의 자금 지원은 신규 취농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 .

지기보다는 신규 취농자의 연수나 체험을 받아들이는 농가나 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신규 취농자를 지도하는 농가나 법인에 대해 경비나 사.

례금은 물론이고 상해보험 가입비 시설이나 비품에 대해서도 지원하여 농업, ,

연수나 체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투자하고 있었다.

신규 취농자를 지도하는 경비나 사례금 지원은 아직 넉넉한 수준은 아니라

고 하지만 신규 취농자를 받아들이는 데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혜,

택을 제공하는 것은 취농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취농자는 장차 지역에 뿌리 내려야 하기 때.

문에 취농자의 정착 지원에 지역 주민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

는 것은 의미있는 접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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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중앙 도도부현 시정촌 간 연계와 정보 공유를 중시하는 점 지- - ,

역 내 지도농업사 취농 어드바이저 등을 취농자 지원에 활용하는 점 등NPO, ,

은 우리나라의 취농 지원 정책 추진 시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제 3 절 유럽연합(EU)

공동농업정책에서 귀농인을 위한 직불제.

는 차기 공동농업정책 에 세 이EU (2014~2020) (Common Agricultural Policy) 40

하로 새로 농업에 진입하는 젊은 농업인을 위한 직불제“ (young farmers direct

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직불금 제도는 년부터 시행되며 농payment)” . 2015 ,

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년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년간 지원된5 5

다 연간 예산규모는 백만 유로 약 조 천억원 이며 총 백만 유로. 856 ( 1 3 ) , 7,137

에 달한다 직불금과 농가소득안정 중심의 공동농업정책 제 기둥(2014~2020) . ‘ 1

부문 예산에서 차지한다 인당 수령액은 회원국별로 큰 차이가(pillar) 1.8% . 1

있으며 평균 연 유로가 예상된다, 986 .77)

그 동안 신규 농업인이 기존의 직불금 체계에 접근하기 어려워 수혜에서 배

제되었던 점이 제도시행의 배경이며 젊은 농업인 직불금 은 새로 진입한 젊, ‘ ’

은 농업인에 한정되어 도시 청년의 농업부문 순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회원국 개국 중 세 미만 농업인은 세 이상 은퇴예정. EU 27 35 7%, 65

농업인 명이다 년4,500,000 (2010 ).

귀농프로그램. (Common Agricultural Policy)

먼저 보조융자금 이 있는데 농지구매 생산물 투자 등에(Subsidised loans) , ,

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교육 및 훈련 바우처80% . (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s)

제도가 있어서 생산 식품위생교육 직접판매 및 마케팅 교육 등을 포함한 자, , ,

문서비스에 사용되며 해외 훈련과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조기퇴직제도 를 운영하여 젊은 농업인 또는 취(Early retirement scheme) ,

77) 덴마크 유로 프랑스 유로 이탈리아 유로(5,135 ), (3,763 ),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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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들에게 은퇴예정 농업인이 농장을 인수하거나 토지 양도를 지원하는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 4 절 영 국

청년 귀농인의 교육 경력관리 지원. (Fresh Start)

영국의 정부부처인 환경식품농촌부 는 도시에서 농업농촌으로 새로(DEFRA) ·

진입하려는 젊은이를 위한 교육과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Fresh Start

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잉글랜드 전역의 주요 대학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가 개월 과정으로 농축산물 생산부터 농장경영 도매업Fresh Start Academy 12 , ,

등 농업관련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농업 농지와 관련된 대학을 포함하여 여러 대학이나 대학교 코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위 아카데미는 현재 동서부, Sussex, Kent, Hampshire,

에서 운영 중이다 기존농업인에게는Berkshire, Buckinghamshire and Oxfordshire .

사업 발전을 도모 신규 농업인에게는 농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하며, ,

년도에 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지역과 프로그램2004 22 ,

을 선택하여 일정과정 수료시 등급에 따른 공인 자격증을 부여한다.

아울러 직업훈련 과정으로서 견습생 는, (Apprenticeship), Natural England

세미나 컨퍼런스 농장견학 견습을 포함하여 토지경영과 환경 조언범위를 포, , ,

함한 다양한 지원 실시 농업 과정과 직업에 관한 무료정보제공 최신정보,

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안내전화 를 운영한다(LearnDirect), (0800 100 900) .

또한 청소년 대상 교육도 실시하여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이 살 들, (14~19 )

은 환경 토지 기반 연구과정의 참여 공공일자리 사이트 젊은(Directgov : ),

농부 클럽 연맹 에서 청소년(The National Federation of Young Farmers' Clubs)

세 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회 활동 등이 제공된다(10-26 ) , .

은퇴를 고려하는 농업인과 능력 있는 신규 진입자 취농자 를 연계하는 매칭( )

서비스도 발전시켜 신규진입자들 취농자 에게 매력적인 경력 옵션으로써 농업, ( )

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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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중앙 도도부현 시정촌 간 연계와 정보 공유를 중시하는 점 지- - ,

역 내 지도농업사 취농 어드바이저 등을 취농자 지원에 활용하는 점 등NPO, ,

은 우리나라의 취농 지원 정책 추진 시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제 3 절 유럽연합(EU)

공동농업정책에서 귀농인을 위한 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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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덴마크 유로 프랑스 유로 이탈리아 유로(5,135 ), (3,763 ),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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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들에게 은퇴예정 농업인이 농장을 인수하거나 토지 양도를 지원하는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 4 절 영 국

청년 귀농인의 교육 경력관리 지원. (Fresh Start)

영국의 정부부처인 환경식품농촌부 는 도시에서 농업농촌으로 새로(DEF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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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운영 중이다 기존농업인에게는Berkshire, Buckinghamshire and Oxfordshire .

사업 발전을 도모 신규 농업인에게는 농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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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안내전화 를 운영한다(LearnDirect), (0800 100 900) .

또한 청소년 대상 교육도 실시하여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이 살 들, (14~19 )

은 환경 토지 기반 연구과정의 참여 공공일자리 사이트 젊은(Directgov : ),

농부 클럽 연맹 에서 청소년(The National Federation of Young Farmers' Clubs)

세 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회 활동 등이 제공된다(10-26 ) , .

은퇴를 고려하는 농업인과 능력 있는 신규 진입자 취농자 를 연계하는 매칭( )

서비스도 발전시켜 신규진입자들 취농자 에게 매력적인 경력 옵션으로써 농업, ( )

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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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귀농지원 프로그램.

영국왕립재단에서는 농업교육과정에 최대 파운드의 현금을 지원한다2,500 .

농업을 시작하는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멘토링과 함께 낮은 이자로 파, 5,000

운드의 융자 지원 파운드의 보조금 지급이 뒤따른다, 2,000 .

한편 영국의 토지 및 환경산업을 위한 기술위원회 에서는 직업 훈련(Landtra)

및 경력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수천 개의 다양한 코스 정보 자금정보 훈련, , , ,

개발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인정보 상담 등도 제공되며 견습생. , ,

지원 프로그램 도 있다(Apprenticeship Training Agency) .

그리고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의 산하기관인 에서는 지역환경을Natural England ,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과 토지 관리자 지원 프로그램(Environmental Stewardship)

을 마련하여 토지관리기금지원 토지관리 에이전트를 위한 정보 토지관리 컨설, , ,

팅 등을 제공한다 환경관리자 지원 과 정보 금융지원. (Environmental Stewardship) , ,

전문가 현장농장방문 워크샵 등이 지원된다.

지역 차원의 귀농지원 정책.

영국정부는 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지역PPS3(Planning Policy Statement 3)

사회의 창출과 유지에 기여하는 질 높은 주택 공급을 목표로 모든 지역사회에

서의 주택의 구득성을 높일 의지를 밝히고 있다 월든 지역 의회의 주민주택공.

급사업 사례를 보면 년 월부터 기초지(Housing our People project, HOPE) , 2003 10

방의회 기타 관련된 광범위한 협상자들과의 협력 하에 추진(the parish councils),

하였고 지역 자원 및 환경친화적 자재를 사용한 디자인 설계를 시작하였다, .

더비셔데일 지역과 하이피크 자치구의 지역 간 협력 사례도 있는데 서로 이,

웃한 지방 정부로 두 지역 의회는 주택 서비스 전략을 일원화하면서 무주택, ,

자 문제 재개발 등과 같은 영역을 통합하였다 주택 수요 시장 영역 상황 등, . ,

에 대한 조사를 함께 수행 주택 시장 평가 또한 진행할 계획이다, .

남부 햄스 지역 의회 사례에서는 농촌 주택의 공급을 위해 은 사회적 주, 1/3

택 은 공동 소유 주택 그리고 나머지 은 시장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식, 1/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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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영국의 적정가격 주택 논의를 살펴보면 농촌에 살. ,

고 있는 사람들이 낮은 소득으로 인해 그들이 자라온 곳에 살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농촌이 부유하거나 은퇴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정체성을 공유하는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한 정책.

영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경직된 지역 경제를 다루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행

사하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의 부와 고용 창출 및 지역 서비스의 공급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을 실시하고 있다.

표 농촌의 사회적 기업 유형< 24 - >

분 류 설 명 일반적 유형

지역사회

서비스

일정 지리적 영역 내에서 혹은 특정 이-

익집단에서 활동

사적 영역이나 정부가 더 이상 제공하-

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

지역사회가 소유한 상점-

지역사회 운수업자-

지역사회 소유 주점이나 카페-

- 지역사회 어린이 보호시설

경제협력

공통된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유사한 유-

형의 상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개별 사업들의 집합을 통해

형성

보통 자조 기업으로 매우 상업적인 방- ,

법으로 작동함

명백한 사회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

으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파머스 마켓-

공예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개발 기업은 상업적인 활동을-

통해 더 폭넓은 사회경제적 이익을 제

공하고자 함

보통 지역사회 소유이지만 구성원들에-

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님

개발 트러스트-

지역사회 토지 트러스트-

지역사회 사업-

자료 플런캣재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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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영국의 적정가격 주택 논의를 살펴보면 농촌에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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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들어 미국의 농촌지역은 도시로의 인구유출로 거대한 인구감소를 겪20

었으나 년대 들어서면서 갑작스런 귀촌현상으로 농촌의 인구성장은 도시, 1970

인구성장에 비례하여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다 베이비붐세대, .

은퇴자들이 온화한 기후 멋진 자연환경 삶의 질을 찾아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

경향을 보인다 미국 농장운영자 가운데 세 이하 인구는 년 만. 35 1997 17 8,610

명에서 년 만 명으로 급감했으나 세 이상 인구는 동기간2007 11 8,613 , 60 19%

늘었다 귀농인구 중 는 농촌출신이 아니다. 78% .

미국의 귀농귀촌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미만의 농촌인구만이 농· , 6.5%

업에 종사하고 농업과 채굴산업에 대한 의존성은 줄어들고 있으며 그 비율이, ,

감소하는 만큼 소매 서비스 제조업이 농촌지역의 경제와 고용구조를 차지한, ,

다 휴양지로서의 농촌의 역할은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최근에는 삶의 질을 중. ,

요시하는 도시민들에게 귀촌을 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년과 년 사이에 세 이상의 연령이 새로운 이주로 인해 최소한1990 2000 60 15%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은퇴 후 선호지역으로서 휴양지로서 각광을 받는 지역

으로 변화하고 있다 농촌지역이 휴양지형태로 은퇴촌으로 변화하여 레크레이.

션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제공의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귀농 귀촌자들은 농촌지역에서 기존의 농업보다 주로 소매업

과 서비스업의 수요로서 지역의 경제에 기여한다 미국의 농촌. 은 만명 이상5,000

의 인구가 거주하며 미국 전체면적의 를 차지한다75% .

초보 귀농인의 농업훈련 지원프로그램. (start2farm)

미국 농무부 산하 국립식량농업연구소에서 초보 귀농인을 위한 농업(USDA)

훈련이나 지원프로그램인 을 실시하고 있다 이란 교육 커start2farm . start2farm ,

리큐럼 및 훈련 단체를 통해 학위를 확인하는 방법 지원체게로clearningho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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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귀농인 초보농업인 연합회를 조직해서 선배귀농인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 )

및 배움 기회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는.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Pub .L. No. 110-234, Section 7410,2008), amending Section 7405 of the previous

이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을 시작하는 농부나 사업자의 성공을 향상Farm Bill .

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식 스킬 도구를 제공하며 보조금, , , (Farmer and Rancher

혜택도 있고 기업형 은퇴Competitive Grant Programme) , Care, 이후 세까지 일70

자리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신규 농업인 프로그램. (BFRDP)

신규 농업인과 목장주를 위한 인력개발 프로그램(The Beginning Farmer and

이 있다 이는 모든 종류의 신규 농업인Rancher Development Program, BFRDP) .

과 목장주의 능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자금 교육 현장실습 봉사활동, , ,

지역주민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기술지원 등을 돕는다 국립식( ), .

량농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에서 지원하는Food and Agriculture, NIFA)

교부금도 제공된다competitive .

농업법과 보조금. (Farm Bill Programs and Grants)

신규 농업인과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들을 위한 저금리융자 프로그램

이다 특별 융자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나 초보농업인들에게 농장 구입. FSA

비 지원 은퇴한 농업인들은 미래 세대에게 그들의 토지를 이전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밖에 지역 소도시 보조 프로그램(Rural Microentrepreneur Assistance Program)

이 있어서 비영리 단체 연구자 및 교육자를 대상으로 신규 및 기존 농촌 소, ,

규모 기업에게 훈련 기술지원 소규모 용자 등을 지원하는 기관에게 보조금을, ,

지원하고 있다.

제 6 절 평가 및 시사점

먼저 일본사례에서는 정부가 신규 취농의 여러 유형에 있어 농업법인에의,

취농 또는 연수 등을 매개로 하는 농업법인 경유형 취농을 장려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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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영농을 승계하는 것이 아닌 경우 농업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취농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 영농기술 토지 설비 등 을 해결하는 데 훨씬 유( , , )

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인턴제 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 ‘ ’ ,

법인에 고용되는 형태가 아니고 농가에서 인턴 과정을 밟게 하고 있다 일본.

의 사례는 참고할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단 우리나라의 여러 농업관련. , ‘

법인 들이 신규 취농 희망자들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취농 희망자’

들에게 통상의 농가보다 더 체계적으로 교육훈련 연수 을 제공할 수 있는 여( )

건이 되는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 취농 희망자들을.

실질적으로 교육훈련하면서 지역의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 농업법인 을 육성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그리고 일본에서 신규 취농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 등이 상당한 수준의 연수

나 체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참고사항이다 농업에의 진.

입은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의 노동 숙련도와 자영농의 경우 경영능

력까지 요구한다 지금과 같이 농업생산 비용은 증가하고 농산물 가격이 떨어.

지는 상황에서 상당한 학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귀농은 경제적 실패로 귀결,

되기 쉽다 최대한 안정적인 여건에서 노동 숙련도와 경영 능력을 갖출 수 있.

는 학습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귀농 지원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중앙정부가 기획하더라도 실행은 지방에서 이루어,

진다 일본의 청년 등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 융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 ’

취농촉진 업무를 실행할 조직으로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광역지방자치

단체에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업무는 자금 융자 정보제공 및 상담. , ,

무료직업 소개 농업기술 지원 교류활동 조사 및 계몽 등이다 광역지방자치, , , . ‘

단체 수준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 ‘

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귀농과 관련해서 광’ . ,

역 지자체의 역할은 아직 미흡하며 민관 협치 구조 속에서의 업무 추진은 이

제 겨우 맹아를 보이고 있는 수준이다 일본은 왜 광역 수준에서 업무 추진단.

위를 정하였으며 행정기관이 직접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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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에서 귀농 귀촌의 문제는 일본사례와는 조금 다

른 철학적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귀농운동 의(back to the land movement)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물질문명이 과도하게 발달하여 그 부작용을 심하게 겪은

서구사회는 현대적인 도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항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

에 대한 도시민들의 자가치료 욕구에서 귀농 귀촌을 생각하게(Self-medication)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목적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농업교육을 시킨다거.

나 사회적 기업이나 학교와 연관이 된 프로그램이 많은 것은 그 특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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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어 귀촌관련 정책적 개선과제.

최근 귀농 귀어와 관련한 정책 변화1.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전원생활 등 다양한 삶의 가치 추구 청장년층, ,

의 농업에 대한 새로운 도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귀농 귀촌 활성화 정,

책 추진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귀농 귀촌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귀농귀어귀촌 인구의 증가현상에 수반되어 년 월 현재 전· · 2012 12

국 지자체중 곳이 귀농관련 조례를 곳이 귀농관련 규칙을 마련하였고100 , 23 , 3

곳은 귀어관련 조례를 곳은 귀어관련 규칙을 마련하였다, 1 .78)

국가와 지자체는 귀농 귀어 귀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토의 균,

형발전 일자리의 창출 지자체의 회생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아 가, ,

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귀농 귀촌 희망자에게 관련 정보 교육 컨설팅

등을 일괄하여 제공하고 귀농 귀촌정책의 추진을 지원하는 귀촌귀촌종합센‘

터 를 운영하는 한편 농지 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과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

의 융자지원 현장 실습형 맞춤형 교육 실시 현장체험을 통한 영농기술 습, ,

득 전원마을 조성 귀농 귀촌 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

있다.

이는 농업 부문의 정책변화도 가져왔는데 귀농 귀촌인구가 취농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농업 부문의 규제조정과 완화가30%

필요하고 귀농 귀촌관련 업무에 귀농희망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체,

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귀농자와 기존 정착민의 갈등방지를 위하여 귀.

농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귀농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

78) 년말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12 ( 에서 귀농 으로 검색하면 조례는 개 규http://www.elis.go.kr/) ‘ ’ 100 ,

칙은 개의 결과가 나오며 귀어 로 검색하면 조례는 개 규칙은 개의 결과가 나온다 귀어 관련23 , ‘ ’ 3 , 1 .

조례는 전남도 강진 완도이며 귀어 관련 규칙은 강진이다 년 월에는 개의 귀농관련 조례가, , , . 2012 5 88

검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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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구성원들과 더불어.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귀농 귀촌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존의 진부한 농산

물 생산 위주의 지역산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조 서비스 관광 등 지역

산업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수산업부문에서도 규제 완화가 관찰된다.79) 양식장의 면적 제한을 없애

그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인력의 진입을 위해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어촌계 운,

영의 유연성을 확립하고 어선을 줄여 수산자원을 보호한다는 노력을 기울이고

기존 어촌관련 협회들의 폐쇄적 체제를 개방하는 방향의 규제 완화가 점차 실

현되어가고 있다.

최근 귀농 귀어와 관련한 행정시스템 변화2.

현재의 귀농 귀촌 종합센터에서 제공하는 부분에서 누락되어 있는 귀농관

련 법률과 자치입법의 법령자료와 법적 충돌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귀농 시 발

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쪽으로 행정시스템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귀농관련 정책사례와 지원정

보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귀농의 준비에서 정착단계까지 개인적 특성에 맞

는 귀농지역의 선택과 사업영역의 선택을 수월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 동안 모범사례가 된 경북 봉화 전북 진,

안 장수군 전남 강진 진도 완도군의 행정체계의 변화모습을 소개하여 기타, , , ,

79) 한국경제 일자, 2012.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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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융자지원 현장 실습형 맞춤형 교육 실시 현장체험을 통한 영농기술 습, ,

득 전원마을 조성 귀농 귀촌 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

있다.

이는 농업 부문의 정책변화도 가져왔는데 귀농 귀촌인구가 취농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농업 부문의 규제조정과 완화가30%

필요하고 귀농 귀촌관련 업무에 귀농희망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체,

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귀농자와 기존 정착민의 갈등방지를 위하여 귀.

농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귀농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

78) 년말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12 ( 에서 귀농 으로 검색하면 조례는 개 규http://www.elis.go.kr/) ‘ ’ 100 ,

칙은 개의 결과가 나오며 귀어 로 검색하면 조례는 개 규칙은 개의 결과가 나온다 귀어 관련23 , ‘ ’ 3 , 1 .

조례는 전남도 강진 완도이며 귀어 관련 규칙은 강진이다 년 월에는 개의 귀농관련 조례가, , , . 2012 5 88

검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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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구성원들과 더불어.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귀농 귀촌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존의 진부한 농산

물 생산 위주의 지역산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조 서비스 관광 등 지역

산업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수산업부문에서도 규제 완화가 관찰된다.79) 양식장의 면적 제한을 없애

그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인력의 진입을 위해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어촌계 운,

영의 유연성을 확립하고 어선을 줄여 수산자원을 보호한다는 노력을 기울이고

기존 어촌관련 협회들의 폐쇄적 체제를 개방하는 방향의 규제 완화가 점차 실

현되어가고 있다.

최근 귀농 귀어와 관련한 행정시스템 변화2.

현재의 귀농 귀촌 종합센터에서 제공하는 부분에서 누락되어 있는 귀농관

련 법률과 자치입법의 법령자료와 법적 충돌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귀농 시 발

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쪽으로 행정시스템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귀농관련 정책사례와 지원정

보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귀농의 준비에서 정착단계까지 개인적 특성에 맞

는 귀농지역의 선택과 사업영역의 선택을 수월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 동안 모범사례가 된 경북 봉화 전북 진,

안 장수군 전남 강진 진도 완도군의 행정체계의 변화모습을 소개하여 기타, , , ,

79) 한국경제 일자, 2012.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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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도농교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귀농예비자들의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 귀농 귀어 귀촌관련 법제정비와 개선과제

대다수의 귀농 귀어 귀촌인구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의 개정을 통해 농촌형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지원대상은 지원범위와 자격요건.

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80)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법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진흥법 농지법 수산업법 등 관련“ ”, , ,

특별법에서 산재되어 있기에 정비가 필요하다.

귀농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기존 농어민과의 조화 속에서 관련 특별법의

제정 가칭 귀농 귀어 귀촌 특별법 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례제정을 통하( )

여 귀농 귀어관련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80) 제 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민법 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 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1. · , · ,

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2.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3.

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4.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5.

제 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6. 9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분의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7. 3 2

사용할 것 상법 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 )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8.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제 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14 ( )

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 항에1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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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귀농지원과 관련된 농어업 관련 개 법률개정안9

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일단 단초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본,

회의 통과까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귀농인과 귀어인 관련 법령의 입법시 정책적 고려를 통하여 상대적

평등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귀어인을 위한 지원 법체계정비가 좀 더,

미흡한 상태이다.

농업관련법의 법제정비1.

귀농 귀촌인구의 지역사회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조업법과 식품위생법

제 조 주세법 제 조 의 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시설과 판매면허를( 36 ), ( 6 )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완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가의 발효식품과 농가주 등.

의 생산의 지원이 필요하다.

농식품을 농가가 위생적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하여

개인생산품에 대한 위생적 신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수산업법의 규제조정과 완화2.

수산업관련법들은 농업관련법들보다 환경규제를 더 강하게 받음으로써 어업

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의 수산업법을 개정하거나 갯벌어업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 ”81) 등

의 특별법의 제정으로 소외된 어촌마을을 발전시키는 촉매제로서 정책지원금

을 교부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기타 관련법률의 법.

제 정비도 당연히 필요하다.

중앙귀농인지원위원회 설치3.

귀농인지원관련법안의 내용에 농식품부장관이 년마다 귀농인 지원 종합대5

책을 수립할 것 중앙귀농인지원위원회의 설치 시 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귀농, ,

인지원위원회가 설립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81) 양식촉진을 위한 대 품목의 지정으로 갯벌생태계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양식산업의 기술촉진과10

양식품목의 수출을 통한 어촌마을의 경제적 이익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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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도농교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귀농예비자들의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 귀농 귀어 귀촌관련 법제정비와 개선과제

대다수의 귀농 귀어 귀촌인구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의 개정을 통해 농촌형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지원대상은 지원범위와 자격요건.

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80)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법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진흥법 농지법 수산업법 등 관련“ ”, , ,

특별법에서 산재되어 있기에 정비가 필요하다.

귀농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기존 농어민과의 조화 속에서 관련 특별법의

제정 가칭 귀농 귀어 귀촌 특별법 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례제정을 통하( )

여 귀농 귀어관련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80) 제 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민법 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 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1. · , · ,

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2.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3.

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4.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5.

제 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6. 9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분의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7. 3 2

사용할 것 상법 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 )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8.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제 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14 ( )

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 항에1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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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귀농지원과 관련된 농어업 관련 개 법률개정안9

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일단 단초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본,

회의 통과까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귀농인과 귀어인 관련 법령의 입법시 정책적 고려를 통하여 상대적

평등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귀어인을 위한 지원 법체계정비가 좀 더,

미흡한 상태이다.

농업관련법의 법제정비1.

귀농 귀촌인구의 지역사회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조업법과 식품위생법

제 조 주세법 제 조 의 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시설과 판매면허를( 36 ), ( 6 )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완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가의 발효식품과 농가주 등.

의 생산의 지원이 필요하다.

농식품을 농가가 위생적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하여

개인생산품에 대한 위생적 신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수산업법의 규제조정과 완화2.

수산업관련법들은 농업관련법들보다 환경규제를 더 강하게 받음으로써 어업

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의 수산업법을 개정하거나 갯벌어업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 ”81) 등

의 특별법의 제정으로 소외된 어촌마을을 발전시키는 촉매제로서 정책지원금

을 교부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기타 관련법률의 법.

제 정비도 당연히 필요하다.

중앙귀농인지원위원회 설치3.

귀농인지원관련법안의 내용에 농식품부장관이 년마다 귀농인 지원 종합대5

책을 수립할 것 중앙귀농인지원위원회의 설치 시 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귀농, ,

인지원위원회가 설립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81) 양식촉진을 위한 대 품목의 지정으로 갯벌생태계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양식산업의 기술촉진과10

양식품목의 수출을 통한 어촌마을의 경제적 이익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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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어지원 관련법제4.

현재의 농어촌의 현실은 여전히 인구노령화와 인구감소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귀농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미비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

족한 상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속 지자체 주민과 지방의회 지장. ,

체장간의 정책을 담아내는 자치입법인 조례제정 시 공론의 장을 상설화하여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귀농 귀어 귀촌정책도 국가산업경쟁력과 법체제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

하여 귀농관련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향후 귀농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농업과,

어업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생산효과에서 변화가능성의 폭이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다양한 안정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제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제 2 절 법률의 명칭과 목적

개 요.

법률의 명칭 이른바 은 법률의 고유한 명칭으로서 법률의 주요 내용( ‘ ’)題名

을 잘 나타내되 알기 쉽고 간결해야 한다, .82) 한편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이 달

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제명과 함께

법률의 입법취지가 담겨있다 목적규정은 법률규정의 운용 해석 지침을 제시.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기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83)

82) 국회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면 이하, ( ), 2008, 245 .

83) 국회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면 이하, ( ), 2008,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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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

법률의 명칭 귀농 귀촌지원법 귀농 귀촌인지원법1. : vs.

과거 년에 이동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귀농인지원법 안 과 같은 해 김2011 “ ( )”

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귀농어업인 농어촌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안 이 있었“ ( )”

다 이러한 법안들은 귀농귀어에만 중점을 두었고 귀촌은 규율대상이 아니었. · ,

다 본 보고서에서는 귀농귀어뿐만 아니라 귀촌까지도 주요 규율대상으로 삼. ·

는 폭넓은 법률안을 제안한다 여기서 귀어는 어업과 어촌 중 어업만을 대상.

으로 하여 산업을 범주로 하는 넓은 의미의 귀농 개념에 포섭된다고 본다면,

법률의 명칭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적당할 것이다” .

그런데 귀농 귀촌 지원법은 법률의 명칭에서는 귀농이나 귀촌과 같은 새로

운 사회현상을 조장하려는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지만 사실 농촌개발정책,

이라는 전통적인 형태가 농촌의 고령화나 일자리의(Rural development policy)

부족 국토의 불균형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발전한,

성격의 법이다 이 점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우리의 귀농 귀촌과 유사한 법제.

도가 모두 농촌개발정책이라는 범주로 묶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하다.

또한 농촌개발정책은 지역개발이라는 특성상 본질적으로 지자체 고유업무에 해

당한다 그러나 귀농 귀촌 지원업무를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겨 조례로만 규율.

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힘든 측면이 있고 예 귀농인의 집이나 소소( ,

한 도시민 유치정책들이 지자체 선거 이후 변질되거나 없어지는 사례 더구나),

후계인력의 양성이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과제는 범국가적인 과제이기에 중앙

정부가 귀농 귀촌 정책을 기획하고 이를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원 이라는 용어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 ” .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또는 지원대상이 개개인인지 아.

니면 지역이나 현상과 같은 별도의 범주인지가 쟁점이다 일반적으로 한다면.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지만 귀농귀촌이란 현상 자체에 대한· , ·

지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귀농 귀촌지원에 관한 법률도 가능하겠다.84)

84) 일련의 지원법률들을 검토하여 보면 지원의 대상은 각각 특정부류의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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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어지원 관련법제4.

현재의 농어촌의 현실은 여전히 인구노령화와 인구감소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귀농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미비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

족한 상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속 지자체 주민과 지방의회 지장. ,

체장간의 정책을 담아내는 자치입법인 조례제정 시 공론의 장을 상설화하여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귀농 귀어 귀촌정책도 국가산업경쟁력과 법체제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

하여 귀농관련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향후 귀농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농업과,

어업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생산효과에서 변화가능성의 폭이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다양한 안정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제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제 2 절 법률의 명칭과 목적

개 요.

법률의 명칭 이른바 은 법률의 고유한 명칭으로서 법률의 주요 내용( ‘ ’)題名

을 잘 나타내되 알기 쉽고 간결해야 한다, .82) 한편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이 달

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제명과 함께

법률의 입법취지가 담겨있다 목적규정은 법률규정의 운용 해석 지침을 제시.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기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83)

82) 국회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면 이하, ( ), 2008, 245 .

83) 국회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면 이하, ( ), 2008,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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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

법률의 명칭 귀농 귀촌지원법 귀농 귀촌인지원법1. : vs.

과거 년에 이동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귀농인지원법 안 과 같은 해 김2011 “ ( )”

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귀농어업인 농어촌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안 이 있었“ ( )”

다 이러한 법안들은 귀농귀어에만 중점을 두었고 귀촌은 규율대상이 아니었. · ,

다 본 보고서에서는 귀농귀어뿐만 아니라 귀촌까지도 주요 규율대상으로 삼. ·

는 폭넓은 법률안을 제안한다 여기서 귀어는 어업과 어촌 중 어업만을 대상.

으로 하여 산업을 범주로 하는 넓은 의미의 귀농 개념에 포섭된다고 본다면,

법률의 명칭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적당할 것이다” .

그런데 귀농 귀촌 지원법은 법률의 명칭에서는 귀농이나 귀촌과 같은 새로

운 사회현상을 조장하려는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지만 사실 농촌개발정책,

이라는 전통적인 형태가 농촌의 고령화나 일자리의(Rural development policy)

부족 국토의 불균형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발전한,

성격의 법이다 이 점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우리의 귀농 귀촌과 유사한 법제.

도가 모두 농촌개발정책이라는 범주로 묶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하다.

또한 농촌개발정책은 지역개발이라는 특성상 본질적으로 지자체 고유업무에 해

당한다 그러나 귀농 귀촌 지원업무를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겨 조례로만 규율.

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힘든 측면이 있고 예 귀농인의 집이나 소소( ,

한 도시민 유치정책들이 지자체 선거 이후 변질되거나 없어지는 사례 더구나),

후계인력의 양성이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과제는 범국가적인 과제이기에 중앙

정부가 귀농 귀촌 정책을 기획하고 이를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원 이라는 용어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 ” .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또는 지원대상이 개개인인지 아.

니면 지역이나 현상과 같은 별도의 범주인지가 쟁점이다 일반적으로 한다면.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지만 귀농귀촌이란 현상 자체에 대한· , ·

지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귀농 귀촌지원에 관한 법률도 가능하겠다.84)

84) 일련의 지원법률들을 검토하여 보면 지원의 대상은 각각 특정부류의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인,



제 2절 법률의 명칭과 목적

193

이에 대하여 지원이란 용어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나을 여지가 있다는 주

장이 제기된다.85) 따라서 지원이란 용어를 빼고 아예 귀농 귀촌에 관한 법“ ”

이라거나 도시민의 농산업 창취업 및 농어촌 이주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하자“ · ”

는 견해도 있었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귀농 귀촌에 대하여, “단계별 지원 이 필요하다는 점”

이다 적어도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교육 상담 안내 등 이 절대조건이며 정주 이후에는 지자체에 정( , , ) ,

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견습기간 그리고 정착 이후에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나 역할의 부여 화합을 위한 장치가 모두 유무형의 지원에 들,

어가는 개념일 것이다 따라서 지원을 이렇게 개념 정의하면 기존의 지원 또.

는 발전에 관한 법제와 유사하게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귀농 귀촌지원체계는 예산과 규제수단을 가진 중앙정부와 구체적인 유인정

책을 가진 지자체 그리고 실질적인 수요자인 민간부문 자가 유기적으로 상, 3

호연계성을 가지고 함께 정책을 시행할 때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

목적조항2.

목적조항의 내용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간결하면서도 적절하고 종합적으로

표현되도록 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약칭이나 부가적인 설명사항은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 이상의 조문이나 항호목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2 · · ,

일반적으로 법률 제 조에 두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1 .

경우 예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대한노인회 등 특정산업인 경우예 도시농업 곤충산업( , , , ), ( , , ,

기능성 양잠산업 등 특정지역인 경우예 개성공업지구 수몰지구 등 특정현상에 규범적 의미를 부), ( , , ),

여한 경우효행장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노숙인 자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 ) .

85) 주로 진안군의 사례를 보면 직접적인 현금보조가 없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금보조는 최소한이며 주택개량비 만 원 정도의 소액에 그치고 있500 다.

법 안

제 1조목적( ) 이 법은 귀농귀촌의 활성화 및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으로써 귀농귀촌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

정착 경영기반 조성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 , ,

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장 귀농 귀촌 지원 법제화 방안

194

단을 먼저 언급한 뒤 목적을 서술하는 구조를 취한다, .86)

이에 기초하여 이 법의 목적조항을 구성하면 이 법은 귀농귀촌의 활성화“ ·

및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귀촌을 예산으로 지· ·

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역사회의 화합과· ,

발전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정도가 될, .”

것이다.87) 논의과정에서 도시계획 마을만들기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등은 구, ,

조개선에 해당하는 별개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입법취지를 명료하게 한다,

는 점에서 배제하였다.

법률의 성격3.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귀농귀촌 현상의 인큐베이터로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

을 설정하고 실제 귀농 귀촌의 현황과 수요 측정에 근거한 국가의 지원규모,

책정 다양한 귀농 귀촌 관련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에 비추, .

어보면 이 법의 성격은 기본법보다는 특별법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기본법이라면 선언규정 책임규정 지원규정 등을 더 넣어야 할 필요가 있으, ,

며 집행사항이나 벌칙 등은 별도의 해당 법에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귀촌에 대한 규정까지 명시적으로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 ,

엇보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인 지원정책은 후계농어업경영인 관련

규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 등· 25 88)에 근거하여 수행되

86) 국회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면에서는 을 규정함으로써 을 목적으로 한, ( ), 2008, 377~378 “~ ~

다 는 문장구조를 취하는 것이 목적조항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한다.” .

87) 연구과정에서 국토의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등은 이 법률안의 목적을 넘는 공익적 성격의 상위목,

적이므로 배제하였다.

88) 귀농인지원법안 귀농어업인 농어촌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 http://

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D2K0F7P3F1V1D9O2F8P2M9A1E6Z7)에서 귀농어

업인 지원의 법적 근거로 언급한 농어업인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규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제 항 등은 잘못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39 4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

하거나 재취업 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 항제 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 ) ( . , 3 3轉業

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 )

어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전업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실직농어업인의 생활안정지원2.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전업 및 재취업의 지4. 4 5

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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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지원이란 용어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나을 여지가 있다는 주

장이 제기된다.85) 따라서 지원이란 용어를 빼고 아예 귀농 귀촌에 관한 법“ ”

이라거나 도시민의 농산업 창취업 및 농어촌 이주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하자“ · ”

는 견해도 있었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귀농 귀촌에 대하여, “단계별 지원 이 필요하다는 점”

이다 적어도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교육 상담 안내 등 이 절대조건이며 정주 이후에는 지자체에 정( , , ) ,

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견습기간 그리고 정착 이후에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나 역할의 부여 화합을 위한 장치가 모두 유무형의 지원에 들,

어가는 개념일 것이다 따라서 지원을 이렇게 개념 정의하면 기존의 지원 또.

는 발전에 관한 법제와 유사하게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귀농 귀촌지원체계는 예산과 규제수단을 가진 중앙정부와 구체적인 유인정

책을 가진 지자체 그리고 실질적인 수요자인 민간부문 자가 유기적으로 상, 3

호연계성을 가지고 함께 정책을 시행할 때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

목적조항2.

목적조항의 내용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간결하면서도 적절하고 종합적으로

표현되도록 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약칭이나 부가적인 설명사항은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 이상의 조문이나 항호목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2 · · ,

일반적으로 법률 제 조에 두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1 .

경우 예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대한노인회 등 특정산업인 경우예 도시농업 곤충산업( , , , ), ( , , ,

기능성 양잠산업 등 특정지역인 경우예 개성공업지구 수몰지구 등 특정현상에 규범적 의미를 부), ( , , ),

여한 경우효행장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노숙인 자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 ) .

85) 주로 진안군의 사례를 보면 직접적인 현금보조가 없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금보조는 최소한이며 주택개량비 만 원 정도의 소액에 그치고 있500 다.

법 안

제 1조목적( ) 이 법은 귀농귀촌의 활성화 및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으로써 귀농귀촌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

정착 경영기반 조성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 , ,

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장 귀농 귀촌 지원 법제화 방안

194

단을 먼저 언급한 뒤 목적을 서술하는 구조를 취한다, .86)

이에 기초하여 이 법의 목적조항을 구성하면 이 법은 귀농귀촌의 활성화“ ·

및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귀촌을 예산으로 지· ·

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역사회의 화합과· ,

발전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정도가 될, .”

것이다.87) 논의과정에서 도시계획 마을만들기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등은 구, ,

조개선에 해당하는 별개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입법취지를 명료하게 한다,

는 점에서 배제하였다.

법률의 성격3.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귀농귀촌 현상의 인큐베이터로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

을 설정하고 실제 귀농 귀촌의 현황과 수요 측정에 근거한 국가의 지원규모,

책정 다양한 귀농 귀촌 관련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에 비추, .

어보면 이 법의 성격은 기본법보다는 특별법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기본법이라면 선언규정 책임규정 지원규정 등을 더 넣어야 할 필요가 있으, ,

며 집행사항이나 벌칙 등은 별도의 해당 법에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귀촌에 대한 규정까지 명시적으로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 ,

엇보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인 지원정책은 후계농어업경영인 관련

규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 등· 25 88)에 근거하여 수행되

86) 국회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면에서는 을 규정함으로써 을 목적으로 한, ( ), 2008, 377~378 “~ ~

다 는 문장구조를 취하는 것이 목적조항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한다.” .

87) 연구과정에서 국토의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등은 이 법률안의 목적을 넘는 공익적 성격의 상위목,

적이므로 배제하였다.

88) 귀농인지원법안 귀농어업인 농어촌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 http://

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D2K0F7P3F1V1D9O2F8P2M9A1E6Z7)에서 귀농어

업인 지원의 법적 근거로 언급한 농어업인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규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제 항 등은 잘못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39 4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

하거나 재취업 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 항제 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 ) ( . , 3 3轉業

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 )

어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전업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실직농어업인의 생활안정지원2.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전업 및 재취업의 지4. 4 5

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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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제 조의 에서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다29 2 .89)

소 결.

귀농 귀촌인에 대한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사업이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뒤늦게 개정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제 조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29 2),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귀농 귀촌지원법이라는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법률의 명칭과 목적조항에 언급함으로써 해석 운용.

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정의와 입법방식

개 요.

정의조항이란 법률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

특히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특수한 용어에 대하여 법률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으로써 법률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사용된다.90)

이종걸 의원안은 귀농인 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농“ ” “

업을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으로 규정하였고 김종태 의원안” ,

은 귀농어업인 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농어업을 목적“ ” “

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규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정의조항에 있어서 그 입법형” .

식도 살펴보고 또한 귀농인 귀어인 외에 귀촌인에 대한 정의도 요구한다, , .

그렇다면 귀농 귀촌 귀어를 분류하여 각각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문헌이, , .

나 전문가별로 그 정의는 사뭇 다르다 또한 지자체 조례에서의 정의조항도.

89) 제 조의 귀농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29 2( ) (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의 성공적인 정착)

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90) 국회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면, ( ), 2008,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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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이지 않아 약간 자의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나아가 정의를 내렸다 하.

여도 정책지원대상이 되는 귀농인 귀촌인 귀어인이 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

의 개념 한정은 불가피하다 즉 귀농자가 넓은 범주라면 정책 지원 대상으로.

서의 귀농자는 이 가운데에서 더 좁은 범주에 속한다 이와 관련 조례에서는.

별도의 요건 예 정주기간 영농종사기간 영농규모 가족동반( , , , , 여부 등 을 부가)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에 대하여는 제 장 절 참조( 2 4 ).

쟁점사항.

정의조항의 입법방식1.

귀농 귀촌지원법에 정의조항을 둔다면 아래와 같이 최대한 간결한 개념으,

로 정의하여 입법재량을 두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두,

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존 농지법이나 기본법.

과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농업인은 기존 농지법이나 기본법의 규율대상이 되.

지만 귀농인은 귀농 귀촌지원법의 규율대상이 되기에 동일한 차원에서 다룰,

수는 없다고 본다 동일한 차원에서 다룬 폐단은 농협 조합원자격 법제에서.

드러난다 현 농협법상 조합원은 농업인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세세하게.

열거식으로 지역적 차이나 정관 자치를 무시한 채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

하여 조합원 가입 시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생각건대 법률간 입법취지. ,

가 서로 다르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법언처럼 다르게 보“ , ”

아야 할 것이다 귀농인이라 하여 농업인과 동등한 정책대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입법방식으로는 법률에는 최대한 간결하게 정의를 내

리고 구체적인 내용 형성은 조례에 맡겨 둠으로써 최대한 사정이나 여건이,

다양한 지자체의 입법권을 존중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91) 그것이

지방자치제의 본질에도 맞다고 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도.

91) 진안군의 사례처럼 농업여건이 열악한이른바 조건불리지역인 산간지역의 경우 귀농자보다는 귀촌( ) ,

자를 더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으며 귀농자의 정의를, 평야지대의 지자체와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취지에도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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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제 조의 에서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다29 2 .89)

소 결.

귀농 귀촌인에 대한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사업이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뒤늦게 개정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제 조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29 2),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귀농 귀촌지원법이라는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법률의 명칭과 목적조항에 언급함으로써 해석 운용.

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정의와 입법방식

개 요.

정의조항이란 법률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

특히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특수한 용어에 대하여 법률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으로써 법률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사용된다.90)

이종걸 의원안은 귀농인 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농“ ” “

업을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으로 규정하였고 김종태 의원안” ,

은 귀농어업인 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농어업을 목적“ ” “

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규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정의조항에 있어서 그 입법형” .

식도 살펴보고 또한 귀농인 귀어인 외에 귀촌인에 대한 정의도 요구한다, , .

그렇다면 귀농 귀촌 귀어를 분류하여 각각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문헌이, , .

나 전문가별로 그 정의는 사뭇 다르다 또한 지자체 조례에서의 정의조항도.

89) 제 조의 귀농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29 2( ) (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의 성공적인 정착)

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90) 국회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면, ( ), 2008,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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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이지 않아 약간 자의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나아가 정의를 내렸다 하.

여도 정책지원대상이 되는 귀농인 귀촌인 귀어인이 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

의 개념 한정은 불가피하다 즉 귀농자가 넓은 범주라면 정책 지원 대상으로.

서의 귀농자는 이 가운데에서 더 좁은 범주에 속한다 이와 관련 조례에서는.

별도의 요건 예 정주기간 영농종사기간 영농규모 가족동반( , , , , 여부 등 을 부가)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에 대하여는 제 장 절 참조( 2 4 ).

쟁점사항.

정의조항의 입법방식1.

귀농 귀촌지원법에 정의조항을 둔다면 아래와 같이 최대한 간결한 개념으,

로 정의하여 입법재량을 두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두,

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존 농지법이나 기본법.

과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농업인은 기존 농지법이나 기본법의 규율대상이 되.

지만 귀농인은 귀농 귀촌지원법의 규율대상이 되기에 동일한 차원에서 다룰,

수는 없다고 본다 동일한 차원에서 다룬 폐단은 농협 조합원자격 법제에서.

드러난다 현 농협법상 조합원은 농업인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세세하게.

열거식으로 지역적 차이나 정관 자치를 무시한 채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

하여 조합원 가입 시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생각건대 법률간 입법취지. ,

가 서로 다르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법언처럼 다르게 보“ , ”

아야 할 것이다 귀농인이라 하여 농업인과 동등한 정책대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입법방식으로는 법률에는 최대한 간결하게 정의를 내

리고 구체적인 내용 형성은 조례에 맡겨 둠으로써 최대한 사정이나 여건이,

다양한 지자체의 입법권을 존중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91) 그것이

지방자치제의 본질에도 맞다고 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도.

91) 진안군의 사례처럼 농업여건이 열악한이른바 조건불리지역인 산간지역의 경우 귀농자보다는 귀촌( ) ,

자를 더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으며 귀농자의 정의를, 평야지대의 지자체와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취지에도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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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지원에 대한 상위법의 포괄적인 근거를 원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다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다.

각 개념의 정의2.

귀농의 정의(1)

최대한 간결한 개념으로 보면 먼저 귀농은 타 산업 부문에서 농업부문으로,

진입한 경우라고 하면 된다 이 때 겸업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행 농어업. ,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이나 농업인 귀농어업인 정의를 준용할 것,

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지난 해 개정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의 에서는 귀농어업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귀농어업인 이29 2 ‘ ’ , ‘ ’

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

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농업의 정의를 또한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농업이나 농업인 정의에서 재배작물이나 축종이나 마릿. ,

수 등으로 한정한다든지 영농일수를 일 영농면적을 연간 농산물 판90 , 1000 ,

매액 만 원 등으로 한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120 .92) 프랑스 농

92) 예컨대 농산물 연간판매액이 만 원 이상이라면 농산물 판매부진으로 수년간 적자라면 엄격한, 120 ,

법해석에 따르면 휴업상태인가 아니면 아예 농업인이 아닌 것인가 면적규모나 마릿수 기준도 마찬가, .

법 안

제 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농어업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 제 호의 농어업을 말한다1. “ ” 3 1 .

농어촌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 제 호의 농어촌을 말한다2. “ ” 3 5 .

귀농어업인이하 귀농인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의 의3. “ ( ‘ ’)” 29 2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

4. 귀촌인 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생활을“ ”

주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농촌지역에서 실질적인 소득을 얻는 사

람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귀농 귀촌 이란 귀농과 귀촌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함께 이를5. “ ”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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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전 에서는 농업이나 농업인 정의가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되(Code rural)

어 있다.

농업의 정의 동식물의 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 : “ life-cycle ”

농업인의 정의 영농활동에 근로시간의 이상을 투여할 것 총소득의- : 1) 50% , 2)

를 농장에 기반을 두고 농림업 생산 활동 또는 농촌관광 기타 농림업에서50% , ,

확대된 활동으로부터 얻을 것 농업인 건강보험 이른바 에 가입된 자, 3) ( AMEXA)

일 것93) 농장의 총소득의 이상을 직접적인 생산활동으로부터 획득할 것, 4) 25%

귀농은 농산업 로의 창업이자 취업에 해당한다 식량의 안정적(Agri-business) .

인 공급이란 측면에서 영농기반의 승계와 영농인력 양성 농지의 보전이 중심,

이 되어 귀농이 중점이 될 것이다 예컨대 귀농지원센터 귀농교육 농지은행. , , ,

등이 그 정책수단이 된다 정책대상이 되는 귀농인에 해당되는지는 하위법령.

이나 조례에 따라 정한다.

귀촌의 정의(2)

귀촌이란 간결하게는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위 귀농에서 프랑스의 농업인 정의처럼 총소득이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에 귀촌의 요건으로는 첫째 무엇보다 먼저 농촌지역에서 실질적인 소득, ,

을 얻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단순히 공직이나 근무지의 이전과 같이 타의에 의. ,

한 이전이 아니라 자발적인 이전이어야 한다 셋째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

아니라 어느 정도 거주기간 등 시간의 계속성이라는 조건도 갖추어야 할 것이

다 넷째 중요한 것은 이민과 마찬가지로 재능 기부나 기존 마을에 대한 기여. ,

를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94) 또한 귀농의 경우처럼 귀촌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부가요건은 하위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것이 더 바

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귀촌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농촌지역에.

우량주택을 짓고 도로 교육 문화 의료 휴양 시설 등을 갖추는 사회 인프라의, ,

개발도 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농어촌뉴타운이 그러하다. .

지의 해석문제가 생긴다.

93) 일종의 농업인 자격증과 같은 역할을 하며 독일에서는 농업인산재보험과 같은 유, 사한 형태로 존재

하는 제도이다.

94) 논의과정에서는 사채대부업이나 러브호텔과 같은 직업 종사자가 귀촌인으로 우대받는 경우를 막아

야 하며 농어업 연관직업에 종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유상오 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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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지원에 대한 상위법의 포괄적인 근거를 원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다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다.

각 개념의 정의2.

귀농의 정의(1)

최대한 간결한 개념으로 보면 먼저 귀농은 타 산업 부문에서 농업부문으로,

진입한 경우라고 하면 된다 이 때 겸업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행 농어업. ,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이나 농업인 귀농어업인 정의를 준용할 것,

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지난 해 개정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의 에서는 귀농어업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귀농어업인 이29 2 ‘ ’ , ‘ ’

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

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농업의 정의를 또한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농업이나 농업인 정의에서 재배작물이나 축종이나 마릿. ,

수 등으로 한정한다든지 영농일수를 일 영농면적을 연간 농산물 판90 , 1000 ,

매액 만 원 등으로 한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120 .92) 프랑스 농

92) 예컨대 농산물 연간판매액이 만 원 이상이라면 농산물 판매부진으로 수년간 적자라면 엄격한, 120 ,

법해석에 따르면 휴업상태인가 아니면 아예 농업인이 아닌 것인가 면적규모나 마릿수 기준도 마찬가, .

법 안

제 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농어업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 제 호의 농어업을 말한다1. “ ” 3 1 .

농어촌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 제 호의 농어촌을 말한다2. “ ” 3 5 .

귀농어업인이하 귀농인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의 의3. “ ( ‘ ’)” 29 2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

4. 귀촌인 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생활을“ ”

주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농촌지역에서 실질적인 소득을 얻는 사

람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귀농 귀촌 이란 귀농과 귀촌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함께 이를5. “ ”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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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전 에서는 농업이나 농업인 정의가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되(Code rural)

어 있다.

농업의 정의 동식물의 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 : “ life-cycle ”

농업인의 정의 영농활동에 근로시간의 이상을 투여할 것 총소득의- : 1) 50% , 2)

를 농장에 기반을 두고 농림업 생산 활동 또는 농촌관광 기타 농림업에서50% , ,

확대된 활동으로부터 얻을 것 농업인 건강보험 이른바 에 가입된 자, 3) ( AMEXA)

일 것93) 농장의 총소득의 이상을 직접적인 생산활동으로부터 획득할 것, 4) 25%

귀농은 농산업 로의 창업이자 취업에 해당한다 식량의 안정적(Agri-business) .

인 공급이란 측면에서 영농기반의 승계와 영농인력 양성 농지의 보전이 중심,

이 되어 귀농이 중점이 될 것이다 예컨대 귀농지원센터 귀농교육 농지은행. , , ,

등이 그 정책수단이 된다 정책대상이 되는 귀농인에 해당되는지는 하위법령.

이나 조례에 따라 정한다.

귀촌의 정의(2)

귀촌이란 간결하게는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위 귀농에서 프랑스의 농업인 정의처럼 총소득이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에 귀촌의 요건으로는 첫째 무엇보다 먼저 농촌지역에서 실질적인 소득, ,

을 얻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단순히 공직이나 근무지의 이전과 같이 타의에 의. ,

한 이전이 아니라 자발적인 이전이어야 한다 셋째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

아니라 어느 정도 거주기간 등 시간의 계속성이라는 조건도 갖추어야 할 것이

다 넷째 중요한 것은 이민과 마찬가지로 재능 기부나 기존 마을에 대한 기여. ,

를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94) 또한 귀농의 경우처럼 귀촌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부가요건은 하위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것이 더 바

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귀촌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농촌지역에.

우량주택을 짓고 도로 교육 문화 의료 휴양 시설 등을 갖추는 사회 인프라의, ,

개발도 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농어촌뉴타운이 그러하다. .

지의 해석문제가 생긴다.

93) 일종의 농업인 자격증과 같은 역할을 하며 독일에서는 농업인산재보험과 같은 유, 사한 형태로 존재

하는 제도이다.

94) 논의과정에서는 사채대부업이나 러브호텔과 같은 직업 종사자가 귀촌인으로 우대받는 경우를 막아

야 하며 농어업 연관직업에 종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유상오 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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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의 정의(3)

귀어는 귀농과 같이 타 산업에 종사하다가 수산업으로 창업 또는 취업한 경

우를 말할 것이다 단순히 어촌지역으로 오는 경우에는 귀촌에 포섭하여 개념.

정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워크숍에서는 귀어의 경우 진입장벽의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다, .

양식장 확대나 신규인력 수용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 등은 오래 전부터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과제이기도 한 점 그러나 어선감척사업은 반드,

시 귀농귀어정책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또 어장어선거래의 자유화 문제는, ·

수산업법의 입법목적 어업의 민주화 에 비추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 )

근이 필요하다고 본다.95)

귀어 란( )歸漁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도시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

하는 요건96)을 갖추고 어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귀촌 어업인이란 어,

촌으로 돌아가 어업인이 되어 어업을 경영하거나 그 보조자인 어업종사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말한다 어업인에는 개인과 법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상술한 귀어와 귀촌 어업인의 정의 속에 단순한 노후목적의 귀어 경우를 포

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귀촌 어업인의 지원정책의 문제로 본다 후술하는 지(

원정책목적과 귀어목적의 비교 참조)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에서는, 78

이주대책의 수립 등을 규정하면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 어민 중략 보... ...

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이어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동조 제.” (

항 이를 원용하면 이어 란 어업인이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어6 ). ( ) “離漁

촌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할 수 있다.” .

95) 같은 의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배영길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토론, (2012.7.26.) ( ) .

96) 주소의 이전 등의 요건을 규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소득세법령과 마찬가지로 영어. , “

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본인과 그 배우자 또는 이러한 자의 직계존속 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연고지로 하여 영어의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5

는 것 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단 연고지를 규정하여 그 곳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귀촌정책의 본래” . ; ,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판단을 요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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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적과 귀어목적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용어정의의 방향을 정할 수 있으

리라고 본다.

지원정책 목적

어촌주민 경제활동조직의 활성화 등 농어촌의 이주현상과 대도시로의 지-

나친 인구집중 방지 및 국토의 균형있는 인구 분산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안정 헌법 제 조 및 헌재 헌가 참조( 123 1996.12.26. 96 18 )

귀촌 어업인의 귀어 목적

소득 목적 수산업법상 어업인이 되어 노동의 제공에 따른 수입이나 생업- :

유지를 위한 임금획득 목적의 이주

- 노후 목적 어촌에서 소비자가 되어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한 목적의 이주-

소 결.

귀농 귀촌지원법에 정의조항을 둔다면 아래와 같이 최대한 간결한 개념으,

로 정의하여 입법재량을 두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두,

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귀농은 도시지역의 타 산업 부문에서 농어촌.

지역의 농업부문으로 진입한 경우이고 귀촌이란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

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귀어는 귀농과 같이 타 산업에 종사하다가 수산업.

으로 창업 또는 취업한 경우인데 단순히 어촌지역으로 오는 경우에는 귀촌에,

포섭하여 개념정의를 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지난 해 개정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의 에서는29 2

귀농어업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기본법에서 개념 정‘ ’ .

의한 귀농어업인 이란‘ ’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

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귀촌 개념.”

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향후 귀촌까지 포함하여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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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의 정의(3)

귀어는 귀농과 같이 타 산업에 종사하다가 수산업으로 창업 또는 취업한 경

우를 말할 것이다 단순히 어촌지역으로 오는 경우에는 귀촌에 포섭하여 개념.

정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워크숍에서는 귀어의 경우 진입장벽의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다, .

양식장 확대나 신규인력 수용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 등은 오래 전부터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과제이기도 한 점 그러나 어선감척사업은 반드,

시 귀농귀어정책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또 어장어선거래의 자유화 문제는, ·

수산업법의 입법목적 어업의 민주화 에 비추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 )

근이 필요하다고 본다.95)

귀어 란( )歸漁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도시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

하는 요건96)을 갖추고 어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귀촌 어업인이란 어,

촌으로 돌아가 어업인이 되어 어업을 경영하거나 그 보조자인 어업종사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말한다 어업인에는 개인과 법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상술한 귀어와 귀촌 어업인의 정의 속에 단순한 노후목적의 귀어 경우를 포

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귀촌 어업인의 지원정책의 문제로 본다 후술하는 지(

원정책목적과 귀어목적의 비교 참조)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에서는, 78

이주대책의 수립 등을 규정하면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 어민 중략 보... ...

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이어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동조 제.” (

항 이를 원용하면 이어 란 어업인이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어6 ). ( ) “離漁

촌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할 수 있다.” .

95) 같은 의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배영길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토론, (2012.7.26.) ( ) .

96) 주소의 이전 등의 요건을 규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소득세법령과 마찬가지로 영어. , “

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본인과 그 배우자 또는 이러한 자의 직계존속 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연고지로 하여 영어의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5

는 것 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단 연고지를 규정하여 그 곳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귀촌정책의 본래” . ; ,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판단을 요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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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이종걸 의원안과 김종태 의원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 도지사로 하여

금 년 단위의 귀농인 귀농어업인 지원 종합계획과 시 도계획을 수립 시행5 ( )

토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에게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

행토록 하되 김종태 의원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

앙귀농어업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귀농 귀촌인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종합계획과 시 도

계획 등을 수립토록 하는 것은 지원정책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조치이다.

쟁점사항.

각 계획의 내용1.

법 안

제 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 귀촌인의 농어촌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

하여 년마다 귀농 귀촌인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5 ( “ ” ) .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귀농 귀촌인의 현황과 전망1.

귀농 귀촌인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귀농 귀촌인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3.

귀농 귀촌인의 주거생활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 ·

귀농 귀촌인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5.

귀농 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6.

귀농 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7.

그 밖에 귀농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8.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제 조에 따른 중앙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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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계획에,

는 귀농 귀촌의 현황과 전망 지원의 기본방향 실태조사 투자계획 교육 연, , , , ,

구 및 기술개발 홍보 및 정보화 촉진 재원조달 등이 담겨야 한다, , .

논의과정에서 귀농 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농지구입 주택건축 영농 또는 일- -

자리 취업 판매 교육 의료 복지 등 여러 영역에서 으로 이루어지기- - ONE-STOP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만을 주무부처로 하기보다는 행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 또는 여러 부처의 통합 관련 사업의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 필요( )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앙귀농 귀촌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두고 간사 부처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하였다.97)

97) 이에 대하여 부처간 협의는 계획 수립시에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타부처와의 관계를 개별

규정으로 두는 것은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잇다는 반론도 있다.

확정한다 이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 ( “

사 라 한다 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 .

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법 안

제 6조시 도계획 및 시군구 계획의 수립 시행( · · )

시 도지사는 제 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년마다 시 도 단위의 귀농 귀촌인5 5

지원계획이하 시 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 ( . “ · · ”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년마다 시군자치구 단위의 귀농 귀촌인지원계획이하 시) · 5 · · ( “

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

시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 · · ·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 ,

장의 의견을 듣고 제 조에 따른 지역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7 .

시 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 도지사는 시 도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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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이종걸 의원안과 김종태 의원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 도지사로 하여

금 년 단위의 귀농인 귀농어업인 지원 종합계획과 시 도계획을 수립 시행5 ( )

토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에게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

행토록 하되 김종태 의원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

앙귀농어업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귀농 귀촌인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종합계획과 시 도

계획 등을 수립토록 하는 것은 지원정책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조치이다.

쟁점사항.

각 계획의 내용1.

법 안

제 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 귀촌인의 농어촌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

하여 년마다 귀농 귀촌인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5 ( “ ” ) .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귀농 귀촌인의 현황과 전망1.

귀농 귀촌인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귀농 귀촌인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3.

귀농 귀촌인의 주거생활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 ·

귀농 귀촌인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5.

귀농 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6.

귀농 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7.

그 밖에 귀농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8.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제 조에 따른 중앙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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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계획에,

는 귀농 귀촌의 현황과 전망 지원의 기본방향 실태조사 투자계획 교육 연, , , , ,

구 및 기술개발 홍보 및 정보화 촉진 재원조달 등이 담겨야 한다, , .

논의과정에서 귀농 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농지구입 주택건축 영농 또는 일- -

자리 취업 판매 교육 의료 복지 등 여러 영역에서 으로 이루어지기- - ONE-STOP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만을 주무부처로 하기보다는 행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 또는 여러 부처의 통합 관련 사업의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 필요( )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앙귀농 귀촌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두고 간사 부처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하였다.97)

97) 이에 대하여 부처간 협의는 계획 수립시에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타부처와의 관계를 개별

규정으로 두는 것은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잇다는 반론도 있다.

확정한다 이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 ( “

사 라 한다 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 .

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법 안

제 6조시 도계획 및 시군구 계획의 수립 시행( · · )

시 도지사는 제 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년마다 시 도 단위의 귀농 귀촌인5 5

지원계획이하 시 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 ( . “ · · ”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년마다 시군자치구 단위의 귀농 귀촌인지원계획이하 시) · 5 · · ( “

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

시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 · · ·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 ,

장의 의견을 듣고 제 조에 따른 지역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7 .

시 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 도지사는 시 도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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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두 제정안 모두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 ,

행정기관의 장에게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 도계획의 수립주체인,

시 도지사에게도 통보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시 도지사가 시 도계획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른 입법례98)와 같이 농식품부장관

이 시 도계획의 이행상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종합계획과 시 도계획에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시군구 계획의 필요성2.

시도계획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시군구계획이다 시도가 아무런 허리.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귀농 귀촌정책의 집행은 결국 시군구 단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시군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앙단위 시. -

도단위의 계획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개별 계획을 수립한다 단 귀농 귀촌정. ,

책이 필요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시군구의 재량사항으로 둔다.

소 결.

귀농 귀촌지원법에서는 종합계획 시도계획 시군구 계획이 유기적으로 수, ,

립될 수 있어야 하며 이 때 가능한 한 시도단위의 계획보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종합계획과 실지로 일을 할 시군구계획이 가장 먼저 수립될 수 있어야

98)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 ” 5 ( )

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 · · ( “ · ” ) ·

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1 2

점검하여야 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보건복지부장관 관“ ” 8 ( · ) ,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이하 시행· ( “

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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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 과정에서 민간협력 가버넌스를 최대한 활용하. , ,

도록 한다.

제 5 절 귀농 귀촌인 지원 위원회

개 요.

일반적으로 위원회 규정은 설치목적 소관사무 구성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 , ,

장 위원회의 회의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권한이 크거나 중립성이, .

강하게 요구될 경우 그 내용은 좀 더 자세히 규정되어야 한다.99)

귀농 귀촌인 지원 위원회는 농업이나 농민을 대표하는 법적 대의기구로서

귀농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인 중앙 귀농인지원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인 지역 귀농인지원위원회로“ ” “ ”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는 귀농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귀농인에 대한 창업지원이나5

주택구입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위원회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귀농인의.

현황과 전망 기본방향 및 목표 실태 조사 및 정보화 주거 생활 경영안정, , ,

을 위한 지원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100)

99) 국회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면 이하 참조, ( ), 2008, 1269 .

100)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조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14 ( )

발전과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어·

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 ” )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1. ·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2.

의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2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3.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4. ·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5.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항제 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2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5 ·

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식량용 쌀과 보리류의 자급률1.

모든 곡물의 자급률2.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3. ,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수산물의 자급률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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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두 제정안 모두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 ,

행정기관의 장에게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 도계획의 수립주체인,

시 도지사에게도 통보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시 도지사가 시 도계획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른 입법례98)와 같이 농식품부장관

이 시 도계획의 이행상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종합계획과 시 도계획에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시군구 계획의 필요성2.

시도계획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시군구계획이다 시도가 아무런 허리.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귀농 귀촌정책의 집행은 결국 시군구 단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시군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앙단위 시. -

도단위의 계획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개별 계획을 수립한다 단 귀농 귀촌정. ,

책이 필요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시군구의 재량사항으로 둔다.

소 결.

귀농 귀촌지원법에서는 종합계획 시도계획 시군구 계획이 유기적으로 수, ,

립될 수 있어야 하며 이 때 가능한 한 시도단위의 계획보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종합계획과 실지로 일을 할 시군구계획이 가장 먼저 수립될 수 있어야

98)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 ” 5 ( )

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 · · ( “ · ” ) ·

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1 2

점검하여야 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보건복지부장관 관“ ” 8 ( · ) ,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이하 시행· ( “

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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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 과정에서 민간협력 가버넌스를 최대한 활용하. , ,

도록 한다.

제 5 절 귀농 귀촌인 지원 위원회

개 요.

일반적으로 위원회 규정은 설치목적 소관사무 구성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 , ,

장 위원회의 회의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권한이 크거나 중립성이, .

강하게 요구될 경우 그 내용은 좀 더 자세히 규정되어야 한다.99)

귀농 귀촌인 지원 위원회는 농업이나 농민을 대표하는 법적 대의기구로서

귀농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인 중앙 귀농인지원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인 지역 귀농인지원위원회로“ ” “ ”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는 귀농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귀농인에 대한 창업지원이나5

주택구입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위원회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귀농인의.

현황과 전망 기본방향 및 목표 실태 조사 및 정보화 주거 생활 경영안정, , ,

을 위한 지원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100)

99) 국회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면 이하 참조, ( ), 2008, 1269 .

100)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조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14 ( )

발전과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어·

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 ” )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1. ·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2.

의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2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3.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4. ·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5.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항제 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2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5 ·

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식량용 쌀과 보리류의 자급률1.

모든 곡물의 자급률2.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3. ,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수산물의 자급률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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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초기에는 농지나 주택구입에 자금지원이 필요한 시기라 볼 수 있는데,

귀농현황이 년에는 가구에 불과하였는데 년 가구 더 나아가2001 880 , 2005 1,240 ,

년에는 가구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어업농어2010 4,067 .

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를 통‘ ’

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을 포괄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

귀농 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은 그 성격과 추진 목적이

분명히 다르므로 이를 농어업과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에서 결정하는 것은 그 취지와 효율성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귀농 귀촌에 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예비 귀농인 귀

촌인과 그 지역 간의 융화를 위한 갈등과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추진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위원회에서 반드시 수립되,

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귀농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바 특히,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과 영농종사를 위해서는 주거 생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

성이 필요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해결책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 ( “ · ”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이하· · · · (

시도계획 이라 한다 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 .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 ( . ) ·

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이하 시군구계획 이· · ( “ · · ”

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 조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15 ( ) ·

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 · · · , · · ·

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

제 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1 · , · · · ,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1. ·

제 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2. 17 ·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3.

제 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1 · ·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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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

이종걸 의원안과 김종태 의원안은 종합계획 및 시 도계획 등 귀농인 귀농(

어업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귀농인 귀농어업인 지원위원회를 시 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귀농( ) ,

인 귀농어업인 지원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규정하되 김종태 의원안은 중앙귀농( ) ,

어업인지원위원회와 지역귀농어업인지원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 대상자 등 위,

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 제 조와 제 조에서 직접 규정하였다7 8 .

년 현재 개 시 군에서 귀농인 지원정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2012 79

조례를 통해 귀농지원 위원회 또는 귀농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의원‘ ’ ‘ ’ ,

안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귀농인 지원정책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마련 추진토록 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

해된다.

소 결.

위원회의 설치로 말미암아 주거 생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등을 효

과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귀농을 촉진시키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

법 안

제 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종합계획 및 시 도계획 등 귀농 귀촌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를 시 도지사 소속으로 지,

역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중앙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고 지역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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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현황이 년에는 가구에 불과하였는데 년 가구 더 나아가2001 880 , 2005 1,240 ,

년에는 가구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어업농어2010 4,067 .

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를 통‘ ’

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을 포괄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

귀농 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은 그 성격과 추진 목적이

분명히 다르므로 이를 농어업과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에서 결정하는 것은 그 취지와 효율성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귀농 귀촌에 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예비 귀농인 귀

촌인과 그 지역 간의 융화를 위한 갈등과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추진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위원회에서 반드시 수립되,

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귀농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바 특히,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과 영농종사를 위해서는 주거 생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

성이 필요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해결책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 ( “ · ”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이하· · · · (

시도계획 이라 한다 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 .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 ( . ) ·

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이하 시군구계획 이· · ( “ · · ”

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 조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15 ( ) ·

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 · · · , · · ·

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

제 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1 · , · · · ,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1. ·

제 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2. 17 ·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3.

제 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1 · ·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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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

이종걸 의원안과 김종태 의원안은 종합계획 및 시 도계획 등 귀농인 귀농(

어업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귀농인 귀농어업인 지원위원회를 시 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귀농( ) ,

인 귀농어업인 지원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규정하되 김종태 의원안은 중앙귀농( ) ,

어업인지원위원회와 지역귀농어업인지원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 대상자 등 위,

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 제 조와 제 조에서 직접 규정하였다7 8 .

년 현재 개 시 군에서 귀농인 지원정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2012 79

조례를 통해 귀농지원 위원회 또는 귀농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의원‘ ’ ‘ ’ ,

안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귀농인 지원정책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마련 추진토록 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

해된다.

소 결.

위원회의 설치로 말미암아 주거 생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등을 효

과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귀농을 촉진시키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

법 안

제 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종합계획 및 시 도계획 등 귀농 귀촌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를 시 도지사 소속으로 지,

역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중앙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고 지역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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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중간지원조직 가칭 귀농 귀촌지원센터( )

개 요.

귀농을 위한 중간지원조직101)으로서 귀농 귀촌지원센터는 귀농 귀촌인 지

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귀농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법.

인이나 단체는 귀농 귀촌의 촉진을 위한 민법 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 상,

회사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2 2 5

농어업법인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로 운용될 수 있다, .102) 대표

적인 사례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위하여 중앙에 사회적

기업진흥원을 두고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

는 것이 있다 즉 중앙 정부 단위 광역 단위 기초 단위의 계층구조를 가지고. - -

있다 이러한 지원센터는 귀농 귀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좀 더 다양하고 전문. ,

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귀농과 관련하여 인증을 한다.

든지 평가 모니터링 경영지원 교육지원 홍보지원 정보지원 정책지원 등의, , , , , ,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초단위의 지원센터는 현장밀착형 컨설팅 서비스로.

방문컨설팅 현장애로사항 해결 판로개척 등 귀농인 귀촌인들의 문제해결과, ,

성과창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귀농 귀촌인 지원센터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 정부단위의 중간

지원조직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광역단위에서는 전북 마을만들기 협, ‘

101) 중간지원조직이란 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와 와 행정기관 기업NPO , NPO NPO, NPO , ,

주민 사이에 중개자 역할도 하는 조직을 지칭하는데 주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영국에서는.

우산조직 미국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 조직 으로 불(umbrella organization), (Infrastructure Organization, IO)

리기도 한다 여기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귀농 귀촌인 또는 귀농 귀촌 단체 간의 가교역할“

을 하면서 귀농 귀촌을 지원하는 민관을 아우르는 중립적 형태의 지원조직 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

한다.

10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조의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19 3(

창출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

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 상 법인조합· ,

상법 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2 2 5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1 , ,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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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센터 와 기초단위에서는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및 민간주도인 횡성지’ ‘ ’ ‘

역자활센터 진안군의 뿌리협회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지방자치’, ‘ ’ .

단체가 주도하는 지원센터의 경우 예산과 행정적 지원으로 안정성을 지닌 반

면 민간주도의 지원센터는 예산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기초, .

단위인 완주군 사례의 경우 기초단위에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공공,

과 민간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달리 횡성군 사례와 같이.

민간주도 추진 사업은 행정의 예산지원과 더불어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다양

한 지역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향후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기존 농어촌의 전통적인 사회경제적 조직과 공생공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

시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부처별 다양한 지역활성화 정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하

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별 특성을 특화하면서 통합

과 조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활성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중간지원조직이 민간영역과 시장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적인

재원재단으로써 분야별 전문화시켜 정부의 정책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나아가

서 민간과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 등을 추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를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된 해외선진사례를 살펴보면.

협동조합이나 지역개발투자기관 등 다양한 사회적 금융조직을 바탕으로 농어촌

형 민간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 등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쟁점사항 귀농 귀촌종합센터와의 차별. :

법 안

제 9조귀농귀촌인 지원센터의 지정 등(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귀농 귀

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귀농 귀촌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귀농 귀촌종합센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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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중간지원조직 가칭 귀농 귀촌지원센터( )

개 요.

귀농을 위한 중간지원조직101)으로서 귀농 귀촌지원센터는 귀농 귀촌인 지

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귀농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법.

인이나 단체는 귀농 귀촌의 촉진을 위한 민법 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 상,

회사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2 2 5

농어업법인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로 운용될 수 있다, .102) 대표

적인 사례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위하여 중앙에 사회적

기업진흥원을 두고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

는 것이 있다 즉 중앙 정부 단위 광역 단위 기초 단위의 계층구조를 가지고. - -

있다 이러한 지원센터는 귀농 귀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좀 더 다양하고 전문. ,

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귀농과 관련하여 인증을 한다.

든지 평가 모니터링 경영지원 교육지원 홍보지원 정보지원 정책지원 등의, , , , , ,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초단위의 지원센터는 현장밀착형 컨설팅 서비스로.

방문컨설팅 현장애로사항 해결 판로개척 등 귀농인 귀촌인들의 문제해결과, ,

성과창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귀농 귀촌인 지원센터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 정부단위의 중간

지원조직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광역단위에서는 전북 마을만들기 협, ‘

101) 중간지원조직이란 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와 와 행정기관 기업NPO , NPO NPO, NPO , ,

주민 사이에 중개자 역할도 하는 조직을 지칭하는데 주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영국에서는.

우산조직 미국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 조직 으로 불(umbrella organization), (Infrastructure Organization, IO)

리기도 한다 여기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귀농 귀촌인 또는 귀농 귀촌 단체 간의 가교역할“

을 하면서 귀농 귀촌을 지원하는 민관을 아우르는 중립적 형태의 지원조직 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

한다.

10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조의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19 3(

창출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

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 상 법인조합· ,

상법 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2 2 5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1 , ,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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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센터 와 기초단위에서는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및 민간주도인 횡성지’ ‘ ’ ‘

역자활센터 진안군의 뿌리협회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지방자치’, ‘ ’ .

단체가 주도하는 지원센터의 경우 예산과 행정적 지원으로 안정성을 지닌 반

면 민간주도의 지원센터는 예산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기초, .

단위인 완주군 사례의 경우 기초단위에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공공,

과 민간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달리 횡성군 사례와 같이.

민간주도 추진 사업은 행정의 예산지원과 더불어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다양

한 지역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향후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기존 농어촌의 전통적인 사회경제적 조직과 공생공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

시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부처별 다양한 지역활성화 정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하

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별 특성을 특화하면서 통합

과 조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활성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중간지원조직이 민간영역과 시장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적인

재원재단으로써 분야별 전문화시켜 정부의 정책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나아가

서 민간과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 등을 추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를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된 해외선진사례를 살펴보면.

협동조합이나 지역개발투자기관 등 다양한 사회적 금융조직을 바탕으로 농어촌

형 민간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 등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쟁점사항 귀농 귀촌종합센터와의 차별. :

법 안

제 9조귀농귀촌인 지원센터의 지정 등(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귀농 귀

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귀농 귀촌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귀농 귀촌종합센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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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원조직으로서 귀농 귀촌지원센터 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으로 귀농“ ” “

귀촌종합센터 가 있다 이에 관하여 이종걸 의원안은 귀농인 지원정책을 효율” .

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귀농인 지원

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인 지원센터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 조 귀농인 지원사업 농어업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 9 ), ,

보 귀농인 관련 기관 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

록 규정하였다 안 제 조( 10 ).

년 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에 귀농 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하2012 3

여 귀농 귀촌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귀농 귀촌 희망자에게 관련 정,

보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정부 지자체의 귀농 귀촌정책을 지원토록, , ,

하고 현재 각 시 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방직 공무원 등 지자체 행정조직에 의,

하여 귀농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귀농 귀촌 종합센터 현황< 25 - >

구 분 내 용

센터개소 2012. 3. 2

운영인원 명농진청 농협 농어촌공사 합동근무12 ( , (1), (1) )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귀농,

귀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1. , ,

귀농 귀촌인의 농어업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2.

귀농 귀촌 관련 모임의 구성 및 활동 지원 사업3.

귀농 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교류 협력 사업4. ,

귀농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5. ,

귀농 귀촌 관련 관내 관외 단체 및 모임과의 연계사업6.

그 밖에 귀농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에 따라 지정된 귀농 귀촌종합센터와 귀농 귀촌지원2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 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2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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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이처럼 귀농 귀촌 지원센터의 성격과 목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나 다른 민간단체와의 관계를 정립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귀농인 지원센터의 업무가 형식적이고 추상적. ,

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존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역할이 부각되,

지 않고 있다 특히 상당부분이 개별적 지원보다 집단적 조직적으로 정책을. , ,

실행할 수 있는 지역수준에서의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법제를 마련하여 어느 정도까,

지는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는 귀농 귀촌의 상담과 정보제공 교육 등은 민간에,

서 담당하는 비중이 높고 귀농 귀촌인의 요구도 백인백색이라는 점에서 획일

적인 관리보다는 세밀한 접근과 보살핌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

간지원조직 형태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더욱 타당하며 중앙정부단위-

광역단위 기초단위의 조직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반면 귀농 귀- ,

촌종합센터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영농기술교육은 농촌진흥청에,

서 전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겠다.

구 분 내 용

주요역할

귀농 귀촌 종합상담 센터방문 및 전화 상담- :

귀농 희망 품목별 전문기술 상담 연계소속기관 전문가 연계- ( )

귀농 귀촌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사례집 발간-

귀농 귀촌 관련정보 수집 및 시군상담실과 정기적인 자료 제공-

귀농 귀촌 교육기관 시군 민간 강사 양성 전문교육 지원- ( , )

귀농 귀촌정보 제공 통합홈페이지 운영 정보제공 및 실시간 상담-

귀농 귀촌 희망지역 시군센터와 귀농상담 및 현장 컨설팅 연계-

법 안

제 조11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 귀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귀농 귀촌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인 관련 기관단체 그 밖, , · ,

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귀농 귀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귀농 귀촌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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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원조직으로서 귀농 귀촌지원센터 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으로 귀농“ ” “

귀촌종합센터 가 있다 이에 관하여 이종걸 의원안은 귀농인 지원정책을 효율” .

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귀농인 지원

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인 지원센터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 조 귀농인 지원사업 농어업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 9 ), ,

보 귀농인 관련 기관 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

록 규정하였다 안 제 조( 10 ).

년 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에 귀농 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하2012 3

여 귀농 귀촌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귀농 귀촌 희망자에게 관련 정,

보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정부 지자체의 귀농 귀촌정책을 지원토록, , ,

하고 현재 각 시 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방직 공무원 등 지자체 행정조직에 의,

하여 귀농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귀농 귀촌 종합센터 현황< 25 - >

구 분 내 용

센터개소 2012. 3. 2

운영인원 명농진청 농협 농어촌공사 합동근무12 ( , (1), (1) )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귀농,

귀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1. , ,

귀농 귀촌인의 농어업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2.

귀농 귀촌 관련 모임의 구성 및 활동 지원 사업3.

귀농 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교류 협력 사업4. ,

귀농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5. ,

귀농 귀촌 관련 관내 관외 단체 및 모임과의 연계사업6.

그 밖에 귀농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에 따라 지정된 귀농 귀촌종합센터와 귀농 귀촌지원2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 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2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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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이처럼 귀농 귀촌 지원센터의 성격과 목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나 다른 민간단체와의 관계를 정립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귀농인 지원센터의 업무가 형식적이고 추상적. ,

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존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역할이 부각되,

지 않고 있다 특히 상당부분이 개별적 지원보다 집단적 조직적으로 정책을. , ,

실행할 수 있는 지역수준에서의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법제를 마련하여 어느 정도까,

지는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는 귀농 귀촌의 상담과 정보제공 교육 등은 민간에,

서 담당하는 비중이 높고 귀농 귀촌인의 요구도 백인백색이라는 점에서 획일

적인 관리보다는 세밀한 접근과 보살핌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

간지원조직 형태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더욱 타당하며 중앙정부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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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주요역할

귀농 귀촌 종합상담 센터방문 및 전화 상담- :

귀농 희망 품목별 전문기술 상담 연계소속기관 전문가 연계- ( )

귀농 귀촌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사례집 발간-

귀농 귀촌 관련정보 수집 및 시군상담실과 정기적인 자료 제공-

귀농 귀촌 교육기관 시군 민간 강사 양성 전문교육 지원- ( , )

귀농 귀촌정보 제공 통합홈페이지 운영 정보제공 및 실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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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

제 조11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 귀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귀농 귀촌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인 관련 기관단체 그 밖, , · ,

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귀농 귀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귀농 귀촌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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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결.

귀농인 귀촌인 지원센터는 귀농 귀촌 지원정책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단위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과 같은 역할을 기존 귀.

농 귀촌 정보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 기초단위의 중간지, ,

원조직의 소셜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각단계의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민간의 중간영역에서 민간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함

으로써 귀농 귀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예컨대 귀농 귀촌을 희,

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과 안내 교육과 지원사업이나 귀농 귀촌하여,

정착하는 주민들의 지원 사업 귀농 귀촌 관련 모임의 구성과 활동 지원 귀, ,

농 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 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간.

지원조직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마을간사 등 사회적 일자리를 귀농 귀촌인

에게 민간위탁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는 귀농 귀촌의.

활성화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7 절 개별 지원 유형

개 요.

이종걸 의원안과 김종태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추진토록

할 각종 귀농인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나 일부,

귀농 귀촌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안

제 조12 농어업기술교육의 실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어촌 적응을 위하여 체험실습,

농어업기술교육 및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제 4장 귀농 귀촌 지원 법제화 방안

212

시책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두 의원안 모두 동일한 지원 시책으로는 일자리.

창업지원 우수귀농인 선정 지원 재정 및 금융지원 귀농인 관련 민간단체 지, , ,

원 생활정보의 제공 귀농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촉진 등이 있다, , .

한편 이종걸 의원안에만 규정된 시책으로는 농어업기술교육 실시 판로 및, ,

유통지원 주택구입 농지 어장매입 등 지원 귀농인 상부상조 단체 지원이, , ,

있는 반면 김종태 의원안에만 규정된 시책으로는 농어업기계임대 지원 조세, ,

감면을 들 수 있다.

쟁점사항.

이러한 각종 귀농인 지원시책은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03)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4)의 재

취업자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규정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각종 귀농,

귀촌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귀농 귀촌의 활성화와 귀농인의 안,

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쟁점으로 먼저 창업 또는 농어업경영 지원 농지 어장매입 지원과 농어촌정,

착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재정 금융지원은 창업 또는 농어업경영자금지원이

라는 점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법 집행 시 동일인에게 동일한

사항에 대한 지원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행지침에 지원 자격 요건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종걸 의원안 제 조는 귀농인의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15

어선 어구 외에 어장 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 ”

10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39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 하거나 재취업 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 ( .轉業

다만 제 항제 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3 3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을 하려는 농어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전. )

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특별시장10 ( )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 · ·

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이하 후계농어업경영( ) ( )( “後繼農業經營人 後繼漁業經營人

인 이라 한다 으로 선정할 수 있다”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

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 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22 ( )

에 맞는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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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을 들 수 있다.

쟁점사항.

이러한 각종 귀농인 지원시책은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03)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4)의 재

취업자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규정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각종 귀농,

귀촌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귀농 귀촌의 활성화와 귀농인의 안,

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쟁점으로 먼저 창업 또는 농어업경영 지원 농지 어장매입 지원과 농어촌정,

착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재정 금융지원은 창업 또는 농어업경영자금지원이

라는 점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법 집행 시 동일인에게 동일한

사항에 대한 지원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행지침에 지원 자격 요건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종걸 의원안 제 조는 귀농인의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15

어선 어구 외에 어장 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 ”

10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39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 하거나 재취업 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 ( .轉業

다만 제 항제 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3 3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을 하려는 농어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전. )

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특별시장10 ( )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 · ·

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이하 후계농어업경영( ) ( )( “後繼農業經營人 後繼漁業經營人

인 이라 한다 으로 선정할 수 있다”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

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 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22 ( )

에 맞는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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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업법, 105)이나 어장관리법106)에 따르면 어장은 면“

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 으로 매매 및 임대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산업법107)에 따라 물권의 성질을 가져 매매가 가

능한 어업권“ ”108)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김종태 의원안은 귀농어업인 지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귀농인에 대한 조세특례가 규정되지 아니한다면 조세감면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 법률들에 대한 개정을 같이

하여야 한다.

소 결.

논의과정에서 기존 의원안이 다소 단편적이고 금전지향적이라는 점에서 개

별 지원시책에 대한 조항이 필요한가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귀농 귀촌,

지원법안에서 선언적이더라도 지원법으로서 성격을 견지하려면 개별지원 규정

을 두어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예산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합하

다는 유력한 견해를 채택하였다 입법기술적으로는 귀농 귀촌지원센터와 개.

별지원사항을 연결하여 재량규정으로 묶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지원 중 농지 매입 지원에 관하여도 구체성을 살린다는 조건 하에

국공유지의 활용 또는 자금 대여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농지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활용하는 것이 한.

105) 수산업법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어장 이란 제 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8. “ ” 8 .

106) 어장관리법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어장 이란 수산업법 제 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 라 한다나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1. “ ” 8 ( “ ” ) 41 3 1

및 제 호에 따른 허가 이하 어업허가 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 을 말한다3 ( “ ” ) ( ) .水面

107) 수산업법 제 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제 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 조에 따라16 ( ) 8 19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 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17 .

어업권은 물권 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物權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 )質權

니한다.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 로 한다( ) .總有

108) 수산업법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어업권 이란 제 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9.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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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될 수 있으나 가용한 농지가 귀농인에게 충분히 돌아갈 만큼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농지의 소유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가능한 문제이기에 일. ,

단 이 법안의 범위를 넘는 과제로 남겨두었다.

제 8 절 권한의 위임 위탁,

개 요.

행정청의 권한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권한의 위임 위탁은 법률이 정, ,

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 유형으로는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위임 지. ,

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 위임관청의 지휘감독에 있지 아니한, ·

대등한 행정관청 또는 계통을 달리하는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위탁 에, 私人

대한 위탁 등이 있다.109)

이종걸 의원안과 김종태 의원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쟁점사항.

이 중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위탁 규정과 관련하여 동 법인이나 단체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경우 그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입법례110)

와 같이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

109) 국회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면 참조, ( ), 2008, 1006~1009 .

110)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 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45 ( ) 44 ·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관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 조· 129

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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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업법, 105)이나 어장관리법106)에 따르면 어장은 면“

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 으로 매매 및 임대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산업법107)에 따라 물권의 성질을 가져 매매가 가

능한 어업권“ ”108)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김종태 의원안은 귀농어업인 지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귀농인에 대한 조세특례가 규정되지 아니한다면 조세감면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 법률들에 대한 개정을 같이

하여야 한다.

소 결.

논의과정에서 기존 의원안이 다소 단편적이고 금전지향적이라는 점에서 개

별 지원시책에 대한 조항이 필요한가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귀농 귀촌,

지원법안에서 선언적이더라도 지원법으로서 성격을 견지하려면 개별지원 규정

을 두어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예산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합하

다는 유력한 견해를 채택하였다 입법기술적으로는 귀농 귀촌지원센터와 개.

별지원사항을 연결하여 재량규정으로 묶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지원 중 농지 매입 지원에 관하여도 구체성을 살린다는 조건 하에

국공유지의 활용 또는 자금 대여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농지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활용하는 것이 한.

105) 수산업법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어장 이란 제 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8. “ ” 8 .

106) 어장관리법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어장 이란 수산업법 제 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 라 한다나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1. “ ” 8 ( “ ” ) 41 3 1

및 제 호에 따른 허가 이하 어업허가 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 을 말한다3 ( “ ” ) ( ) .水面

107) 수산업법 제 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제 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 조에 따라16 ( ) 8 19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 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17 .

어업권은 물권 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物權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 )質權

니한다.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 로 한다( ) .總有

108) 수산업법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어업권 이란 제 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9.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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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될 수 있으나 가용한 농지가 귀농인에게 충분히 돌아갈 만큼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농지의 소유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가능한 문제이기에 일. ,

단 이 법안의 범위를 넘는 과제로 남겨두었다.

제 8 절 권한의 위임 위탁,

개 요.

행정청의 권한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권한의 위임 위탁은 법률이 정, ,

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 유형으로는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위임 지. ,

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 위임관청의 지휘감독에 있지 아니한, ·

대등한 행정관청 또는 계통을 달리하는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위탁 에, 私人

대한 위탁 등이 있다.109)

이종걸 의원안과 김종태 의원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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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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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관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 조· 129

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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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결.

귀농 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로서의 성격이 강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필요불가결, ,

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귀농 귀촌관련 단체나 법인 등 민간에 이러한 사무.

를 위탁할 필요성도 크다 다만 민간위탁을 규정할 경우 당해 사무가 민간에 위. ,

탁할 수 있는 성질인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설립목적 업무의, ,

성질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되 민간위탁은 본래,

공무원이 수행할 사무를 수탁 받아 행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무원에 준하여의제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제 9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 요.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총칙규정 인허가규정 그리고 부“ ” , ,

칙규정 등에서 사용한다 총칙규정에서 사용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당해 법률과 다른 법률 간에 적용 범위 또는 적용 순위를 정하여 상호충돌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인허가 규정에서 사용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당.

해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할 경우 사용된다 부칙규정에서 사용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법.

률의 제 개정이나 폐지가 있을 경우 일괄 제 개정 또는 폐지된 것으로 간주

하는 효과를 거둔다.111)

111) 국회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면 이하 참조, ( ), 2008, 1231 .

법 안

제 조2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어업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 4장 귀농 귀촌 지원 법제화 방안

216

이 법안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총칙규정에서 사용되는 그

것을 말한다 이종걸 의원안과 김종태 의원안은 귀농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라고 하거나 귀농어업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쟁점사항.

귀농 귀촌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는 규정은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

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사용되는 모호한 규정이 우선 적용.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특별법의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유사한 입법례112)와 같이 이“

법은 귀농 귀촌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고 규정”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체계 전체에서 충돌 모순. , ,

누락 효과 공백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

소 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으로부터 농림수산식품부와 타 부처의 관계가 정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법률보다 귀농 귀.

촌인 지원법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112)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제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3 ( )

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하여“ ” 3 ( )

원자력 진흥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 2011.7.25>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안

제 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은 귀농 귀촌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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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조례와의 관계10

개 요.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인 경우 많은 법령에서는 위임입법의 형태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관련 업무를 규정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조문을 두어 그 근거를 규“ ”

정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조례에 위임하는 입법형식을 취한다, .

귀농 귀촌인 지원과 관련하여 수많은 조례가 먼저 제정되었고 이후 특별법,

형태의 입법이 시도되고 있는데 도시농업 지원에서도 도시농업 지원 관련 지,

자체의 조례가 많이 제정된 이후 특별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이 년에 제정 시행되었기에 비슷한 입법태양으로 볼 수 있겠다 그 경”) 2012 .

과를 살펴보면 년 월 기준 전국의 도시텃밭은 총 로 개 농장에, 2010 5 104ha 247

서 만 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서울 등 개 지자체가 주말농장 스쿨 팜15 3 , 46 ,

등의 보급을 지원하며 부산 등 개 지자체에서는 도시농업에(School farm) , 16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예를 들면 년 월 현재 서울. , 2011 7

특별시 농업기술센터는 옥상농원 개 주말농장 개 기술센터 운영 개 등40 , 20 , 4

의 도시텃밭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대, , , ,

전 수원 서울 강동구 광명 안양 파주 등이다, , , , , .113) 이에 년 월 일 정2011 11 22

부에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년 월“ ” , 2012 5 23

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입법이유로는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아직 초기단계로.

그 여건이 미약한 바 도시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도시 유휴, ,

지 면적과 같은 기초통계가 충분히 파악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

이 미흡한 실정이며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 역시 각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이,

루어지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도시농업의 여건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

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적극 육성하려는

113) 지자체 조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참조(ELIS) . http://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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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

전 도시민의 정서 순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도시농업의 긍정적인 효과, ,

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14)

쟁점사항.

귀농자 자격 요건의 확대 필요1.

각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지원조례에서 귀농인에 대한 정의 및 자격 요건을

타 지역거주자 비농업인“ , ”115)일 것을 규정하는 것 외에 가족 동반 전입“ ”116),

일정 연령 제한“ ”117)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을 귀농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세부, “ ”

적으로는 약간씩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에 종사할 것 이라는 요건은 귀촌하고자 하나 농업에 종사하지“ ”

않는 비농업종사자를 제외하고 있고 타 지역거주자 라는 요건은 동일 지방자, “ ”

치단체 내에서 다른 직종에 종사하다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전직하는 사

람을 제외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물론 비농업종사자는 귀농이 아니라 귀촌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귀촌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귀농지원조례가

귀촌자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귀농자 자격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귀농지원 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의 문제2. ( )

귀농지원조례에는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귀농위원회

또는 귀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귀농지.

원조례에서는 귀농위원회 대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농정심의회 농

114)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SearchResult.jsp).

115) 예를 들면 타 지역에서 년 이상 도시생활을 한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정, 3 ( 읍시 귀농자지원

조례가 있는가 하면 거주기간 요건 없이 타 지역 거주자인 것만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무주) (

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

116) 예를 들면 가족이 함께 에 전입하여정읍시 귀농자지원조례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 ( ,

지원 조례).

117) 예륻 들면 만 세 미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읍시 귀농자지원조례, 50 ( ),

연령을 요건으로 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다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 ).



제 절 조례와의 관계10

217

제 절 조례와의 관계10

개 요.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인 경우 많은 법령에서는 위임입법의 형태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관련 업무를 규정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조문을 두어 그 근거를 규“ ”

정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조례에 위임하는 입법형식을 취한다, .

귀농 귀촌인 지원과 관련하여 수많은 조례가 먼저 제정되었고 이후 특별법,

형태의 입법이 시도되고 있는데 도시농업 지원에서도 도시농업 지원 관련 지,

자체의 조례가 많이 제정된 이후 특별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이 년에 제정 시행되었기에 비슷한 입법태양으로 볼 수 있겠다 그 경”) 2012 .

과를 살펴보면 년 월 기준 전국의 도시텃밭은 총 로 개 농장에, 2010 5 104ha 247

서 만 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서울 등 개 지자체가 주말농장 스쿨 팜15 3 , 46 ,

등의 보급을 지원하며 부산 등 개 지자체에서는 도시농업에(School farm) , 16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예를 들면 년 월 현재 서울. , 2011 7

특별시 농업기술센터는 옥상농원 개 주말농장 개 기술센터 운영 개 등40 , 20 , 4

의 도시텃밭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대, , , ,

전 수원 서울 강동구 광명 안양 파주 등이다, , , , , .113) 이에 년 월 일 정2011 11 22

부에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년 월“ ” , 2012 5 23

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입법이유로는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아직 초기단계로.

그 여건이 미약한 바 도시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도시 유휴, ,

지 면적과 같은 기초통계가 충분히 파악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

이 미흡한 실정이며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 역시 각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이,

루어지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도시농업의 여건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

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적극 육성하려는

113) 지자체 조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참조(ELIS) . http://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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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

전 도시민의 정서 순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도시농업의 긍정적인 효과, ,

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14)

쟁점사항.

귀농자 자격 요건의 확대 필요1.

각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지원조례에서 귀농인에 대한 정의 및 자격 요건을

타 지역거주자 비농업인“ , ”115)일 것을 규정하는 것 외에 가족 동반 전입“ ”116),

일정 연령 제한“ ”117)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을 귀농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세부, “ ”

적으로는 약간씩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에 종사할 것 이라는 요건은 귀촌하고자 하나 농업에 종사하지“ ”

않는 비농업종사자를 제외하고 있고 타 지역거주자 라는 요건은 동일 지방자, “ ”

치단체 내에서 다른 직종에 종사하다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전직하는 사

람을 제외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물론 비농업종사자는 귀농이 아니라 귀촌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귀촌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귀농지원조례가

귀촌자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귀농자 자격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귀농지원 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의 문제2. ( )

귀농지원조례에는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귀농위원회

또는 귀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귀농지.

원조례에서는 귀농위원회 대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농정심의회 농

114)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SearchResult.jsp).

115) 예를 들면 타 지역에서 년 이상 도시생활을 한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정, 3 ( 읍시 귀농자지원

조례가 있는가 하면 거주기간 요건 없이 타 지역 거주자인 것만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무주) (

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

116) 예를 들면 가족이 함께 에 전입하여정읍시 귀농자지원조례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 ( ,

지원 조례).

117) 예륻 들면 만 세 미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읍시 귀농자지원조례, 50 ( ),

연령을 요건으로 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다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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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분과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118) 귀농자 내지 귀농과 직접 관

련이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농정심의회 농정분과에서 귀농에 관한 중

요 사항119) 등을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수도권 읍면지역의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감면 필요3. ·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지원조례에서 귀농인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조세 지방세 감면은 세법에 관한 것으로. ( )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조례제정의 범위

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귀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귀농인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해서는 귀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근거만 두고 실제로는 조세 지방세, ( )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해야 한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지원지침과 취득세감면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는 귀농인 요건에 대해 귀농 직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년 이상 거주한“ 1

자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기본법 제 조에 의하면 전” . · 3

국의 모든 읍면지역은 농어촌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수도권 읍면지역에 속· ·

하는 신도시 택지개발지구120)에 살면서 수도권 대도시에서 직장생활 하던 사람

이 귀농한다 하더라도 귀농 직전 주소지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기본법상 농·

어촌이므로 귀농인이 될 수 없게 되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행 법규정은

모순이 있다.

따라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기본법상의 농어촌의 범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도시지역 가운데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는 비록 읍면지역에 속하더6 ·

라도 농어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18)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 제 조 제 항 단서 조항17 1 .

119)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 제 조귀농심의위원회기능18 ( )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1. ·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귀농 정착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심의2. ,

귀농자에 대한 지원 순위 및 지원 취소등의 심의3.

120) 파주시 교하신도시파주시 교하읍 봉담지구화성시 봉담읍 진접지구 남양주시 진접( ), ( ), ( 읍 등)

제 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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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지원의 취소 등의 요건 완화 필요4.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지원조례는 귀농보조금 등 귀농지원금의 회수

에 관하여 보조금 지원금 을 받은 후 타 시군으로 이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 ( )

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귀농보조금 지원금 을 받은 후 일정기간 예를 들면, “... ( ) (

년이나 년 등 안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3 5 )

지 아니할 경우 로 규정하여 귀농지원의 취소요건을 현실에 맞춰 완화할 필요”

가 있다.

소 결.

특별법 형태의 법률이 있더라도 지방사무의 성격이 중요한 내용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마.

찬가지로 귀농 귀촌 지원에서도 조례는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

방마다 특유한 사정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도록 입법재량을 부여하되 전국,

적인 차원에서 공통적인 위 쟁점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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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분과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118) 귀농자 내지 귀농과 직접 관

련이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농정심의회 농정분과에서 귀농에 관한 중

요 사항119) 등을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수도권 읍면지역의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감면 필요3. ·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지원조례에서 귀농인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조세 지방세 감면은 세법에 관한 것으로. ( )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조례제정의 범위

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귀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귀농인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해서는 귀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근거만 두고 실제로는 조세 지방세, ( )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해야 한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지원지침과 취득세감면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는 귀농인 요건에 대해 귀농 직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년 이상 거주한“ 1

자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기본법 제 조에 의하면 전” . · 3

국의 모든 읍면지역은 농어촌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수도권 읍면지역에 속· ·

하는 신도시 택지개발지구120)에 살면서 수도권 대도시에서 직장생활 하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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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 제 조 제 항 단서 조항1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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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귀농 정착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심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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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파주시 교하신도시파주시 교하읍 봉담지구화성시 봉담읍 진접지구 남양주시 진접( ), ( ), ( 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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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지원의 취소 등의 요건 완화 필요4.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지원조례는 귀농보조금 등 귀농지원금의 회수

에 관하여 보조금 지원금 을 받은 후 타 시군으로 이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 ( )

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귀농보조금 지원금 을 받은 후 일정기간 예를 들면, “... ( ) (

년이나 년 등 안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3 5 )

지 아니할 경우 로 규정하여 귀농지원의 취소요건을 현실에 맞춰 완화할 필요”

가 있다.

소 결.

특별법 형태의 법률이 있더라도 지방사무의 성격이 중요한 내용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마.

찬가지로 귀농 귀촌 지원에서도 조례는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

방마다 특유한 사정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도록 입법재량을 부여하되 전국,

적인 차원에서 공통적인 위 쟁점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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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IMF

는데 일찍이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인간의 자가치료, , , (Self-medication),

도시계획의 적절한 균형 차원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농업농촌 전문인재의,

육성 농어촌공동체의 회복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

귀농 귀촌은 도시화와 이농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문제를 완화하고 도시민,

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와 농어촌 공간의 재창조에 기여할 수,

있기에 귀농 귀촌은 사회경제적으로 순기능이 많아 촉진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부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

오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은 기존 법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만으로는 지원의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각 법령에 따른 지원정책도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 귀농 귀촌을 실행. ,

하고 이주 정착하는 귀농 귀촌인 모두 적절한 지원 및 뿌리내림을 하기 위해

서는 귀농 귀촌에 대한 근본적 철학과 최적의 체계적 지원내용을 담은 귀농

귀촌 특별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귀농 귀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인 지원을 통하여 도시민의 귀농 귀촌 준비와 귀농 귀촌인의 농어촌 정착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회복과 농어촌 공간의 재창조를 도모하며 특히 도시 속, , ,

의 농어촌 지향 농어촌 속의 도시 기능을 살려 도시와 농어촌의 조화로운 발,

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귀농 귀촌에 관한 법률안 입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

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그 입법방향과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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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금지원 등 일회적인 지원 대신 귀농 귀촌 사이클에 맞는 단계별 지,

원을 담고자 한다 먼저 도시민의 귀농 귀촌준비단계에서는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 어디로 가면 좋을지 가 주된 관심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know-where) ,

올바른 귀농 귀촌 정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

와 교육 상담 위주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둔다 다음 도시민이 실, .

제로 귀농 귀촌을 체험하고 이주를 모색하는 과도기단계에서는 농어촌에서

무엇을 하며 살지 가 주된 관심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 체험(know-what) , ,

교류 실생활 지원이 이루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귀농 귀촌인이 실패, .

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끝으로 농어촌지역으.

로 귀농 귀촌한 이후 그곳의 주민들과 사회문화 속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때는 어떻게 살아왔고 살아갈지 가. (know-how)

주된 관심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간지원조직이나 단체를 통한 소통과 교류, ,

경험의 축적 및 전파 사회적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필요할 것이다, .

둘째 귀농 귀촌인 인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보다 단체에 대한 지원을 담고, 1

자 한다 귀농 귀촌에 관한 교육 상담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중간지. , R&D, ,

원조직 귀농 귀촌인 센터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귀농 귀촌인이,

개별화되어 소외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이 두어지도록 입법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주도의 지원보다 국가와 지방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담고자 한다, .

국가의 지원은 큰 틀에서 계획 수립 지방의 사업 지원 평가 및 상벌 등에 한, ,

정하고 귀농 귀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지방 평야 산지 도시근교 어촌 등{ , , , }

의 특수한 여건에 맞추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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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귀농 귀촌에 관한 교육 상담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중간지. , R&D, ,

원조직 귀농 귀촌인 센터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귀농 귀촌인이,

개별화되어 소외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이 두어지도록 입법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주도의 지원보다 국가와 지방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담고자 한다, .

국가의 지원은 큰 틀에서 계획 수립 지방의 사업 지원 평가 및 상벌 등에 한, ,

정하고 귀농 귀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지방 평야 산지 도시근교 어촌 등{ , , , }

의 특수한 여건에 맞추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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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 )

제안

제정 배경 및 요지.

제정 배경1.

귀농 귀촌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부터 꾸준히 늘어나IMF

고 있는데 일찍이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인간의 자가치료, , ,

도시계획의 적절한 균형 차원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으(Self-medication),

며 농업농촌 전문인재의 육성 농촌공동체의 회복에서 커다란 역할을, ,

하고 있음.

귀농 귀촌은 도시화와 이농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 문제를 완화하고,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 공간의 재창,

조에 기여할 수 있기에 귀농 귀촌은 사회경제적으로 순기능이 많아

촉진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부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을 중심, ,

으로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은 기존 법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만으로는 지원의)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각 법령에 따른 지원정책도 분산되어 효율,

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 귀농 귀촌을 실행하고 이주,

정착하는 귀농 귀촌인 모두 적절한 지원 및 뿌리내림을 하기 위해서

는 귀농 귀촌에 대한 근본적 철학과 최적의 체계적 지원내용을 담은

귀농 귀촌 특별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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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농 귀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도시

민의 귀농 귀촌 준비와 귀농 귀촌인의 농어촌 정착을 조장하고 공동,

체의 회복과 농어촌 공간의 재창조를 도모하며,

특히 도시 속의 농촌 지향 농촌 속의 도시 기능을 살려 도시와 농촌, ,

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

기존 지원법안과의 차이점 제정 요지2. ( )

기존 귀농 귀촌 지원 법안

귀농 귀촌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년5

마다 귀농 귀촌인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귀농 귀촌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귀농 귀촌인‘

지원위원회 를 설치’

귀농 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귀농

귀촌인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귀농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를 귀농 귀촌인지원센터로 지정

귀농 귀촌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해 종합정보체

계를 구축 운영

귀농 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어촌 적응을 위하여 체험실습 등 농어업기

술교육 실시

귀농 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 판로 및 유통 주택구입 농지 어장 매, , ,

입 등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

우수귀농 귀촌인을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본 귀농 귀촌 지원 법안

현금지원 등 일회적인 지원 대신 귀농 귀촌 사이클에 맞는 단계별 지

원 도시민의 귀농 귀촌준비단계 정보와 교육 상담 위: {know-where}: ,

주 귀농 귀촌 과도기 현장 체험 교류 실생활 지원{know-wha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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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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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배경 및 요지.

제정 배경1.

귀농 귀촌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부터 꾸준히 늘어나IMF

고 있는데 일찍이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인간의 자가치료, , ,

도시계획의 적절한 균형 차원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으(Self-medication),

며 농업농촌 전문인재의 육성 농촌공동체의 회복에서 커다란 역할을, ,

하고 있음.

귀농 귀촌은 도시화와 이농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 문제를 완화하고,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 공간의 재창,

조에 기여할 수 있기에 귀농 귀촌은 사회경제적으로 순기능이 많아

촉진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부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을 중심, ,

으로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은 기존 법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만으로는 지원의)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각 법령에 따른 지원정책도 분산되어 효율,

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 귀농 귀촌을 실행하고 이주,

정착하는 귀농 귀촌인 모두 적절한 지원 및 뿌리내림을 하기 위해서

는 귀농 귀촌에 대한 근본적 철학과 최적의 체계적 지원내용을 담은

귀농 귀촌 특별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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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인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귀농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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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해 종합정보체

계를 구축 운영

귀농 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어촌 적응을 위하여 체험실습 등 농어업기

술교육 실시

귀농 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 판로 및 유통 주택구입 농지 어장 매, , ,

입 등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

우수귀농 귀촌인을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본 귀농 귀촌 지원 법안

현금지원 등 일회적인 지원 대신 귀농 귀촌 사이클에 맞는 단계별 지

원 도시민의 귀농 귀촌준비단계 정보와 교육 상담 위: {know-where}: ,

주 귀농 귀촌 과도기 현장 체험 교류 실생활 지원{know-wha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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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부여 귀농 귀촌 이후 뿌리내림

단체를 통한 소통과 교류 경험의 축적 및 전파 사회적{know-how} : , ,

일자리와 소득 창출

귀농 귀촌인 인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보다 단체에 대한 지원 교육1 : ,

상담 사업시행 등에서 중간지원조직 귀농 귀촌인 센터 등을R&D, , ,

통해 지원함으로써 귀농 귀촌인이 개별화되어 소외되는 현상을 극복,

하고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조성,

국가주도의 지원보다 국가와 지방의 적절한 역할 분담 국가의 지원은:

큰 틀에서 계획 수립 지방의 사업 지원 평가 및 상벌 등에 한정하고, ,

귀농 귀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지방 평야 산지 도시근교 어촌 등{ , , , }

의 특수한 여건에 맞추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

재량권 부여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 이유 및 요지1.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 은퇴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귀농 귀촌인의 안

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마련 필요성 대두

도시화와 이농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 문제를 완화하고 도시민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 공간의 재창조에 기여,

도시 속의 농촌 지향 농촌 속의 도시 기능을 살려 도시와 농촌의 조화- ,

로운 발전을 꾀함.

* 귀농귀촌 현황 호( ) : (‘01)880 (‘05)1,240 (‘10)4,067 (‘11)10,503 (‘12)27,008

제정안 주요내용2.

귀농 귀촌 정의 지원 범위 개년 종합계획 수립 귀농귀촌 종합센터, , 5 ,

운영 창업 주거 교육 낙후지역 등 개별지원 내용 등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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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은 년마다 종합계획 시 도지자는 시 도 계획 수립 시5 ,

행 안 제 조( 5 )

농식품부장관은 중앙귀농 귀촌인위원회 시 도지사는 지역위원회 설,

치 운영 안 제 조( 7 )

농식품부장관은 상담 교육 교류 협력 등을 수행하는 귀농귀촌종합

센터 지자체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각각 설치 운영 민간 지정 하되, ( ) ,

사업수행 비용 지원 안 제 조( 9 )

낙후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 예 창업 주택구입( :

자금 금리 차등 지원 등 안 제 조)( 10 )

귀농인 지원사업 영농기술 등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귀농귀촌종, (

합정보시스템 안 제 조)( 11 )

체험학습 농업기술 및 갈등해소 등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 등 교육,

지원 안 제 조( 12 )

일자리 알선 및 창업지원 및 정보제공 농업법인 선도농업인 등에 취,

업 또는 실습 비용 일부 지원 안 제 조( 13 )

귀농 귀촌인에 대한 주택구입 신축 수리 임차 등 비용지원 및 임

대주택 건설 등 안 제 조( 14 )

기대효과3.

최근 베이비 붐세대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등으로 증폭되는 귀농 귀

촌인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안정적 정착에 기여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물론이고 농업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촌의 활력증

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봄.



제 2절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 제안( )

225

실패 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부여 귀농 귀촌 이후 뿌리내림

단체를 통한 소통과 교류 경험의 축적 및 전파 사회적{know-how} : , ,

일자리와 소득 창출

귀농 귀촌인 인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보다 단체에 대한 지원 교육1 : ,

상담 사업시행 등에서 중간지원조직 귀농 귀촌인 센터 등을R&D, , ,

통해 지원함으로써 귀농 귀촌인이 개별화되어 소외되는 현상을 극복,

하고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조성,

국가주도의 지원보다 국가와 지방의 적절한 역할 분담 국가의 지원은:

큰 틀에서 계획 수립 지방의 사업 지원 평가 및 상벌 등에 한정하고, ,

귀농 귀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지방 평야 산지 도시근교 어촌 등{ , , , }

의 특수한 여건에 맞추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

재량권 부여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 이유 및 요지1.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 은퇴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귀농 귀촌인의 안

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마련 필요성 대두

도시화와 이농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 문제를 완화하고 도시민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 공간의 재창조에 기여,

도시 속의 농촌 지향 농촌 속의 도시 기능을 살려 도시와 농촌의 조화- ,

로운 발전을 꾀함.

* 귀농귀촌 현황 호( ) : (‘01)880 (‘05)1,240 (‘10)4,067 (‘11)10,503 (‘12)27,008

제정안 주요내용2.

귀농 귀촌 정의 지원 범위 개년 종합계획 수립 귀농귀촌 종합센터, , 5 ,

운영 창업 주거 교육 낙후지역 등 개별지원 내용 등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제 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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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은 년마다 종합계획 시 도지자는 시 도 계획 수립 시5 ,

행 안 제 조( 5 )

농식품부장관은 중앙귀농 귀촌인위원회 시 도지사는 지역위원회 설,

치 운영 안 제 조( 7 )

농식품부장관은 상담 교육 교류 협력 등을 수행하는 귀농귀촌종합

센터 지자체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각각 설치 운영 민간 지정 하되, ( ) ,

사업수행 비용 지원 안 제 조( 9 )

낙후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 예 창업 주택구입( :

자금 금리 차등 지원 등 안 제 조)( 10 )

귀농인 지원사업 영농기술 등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귀농귀촌종, (

합정보시스템 안 제 조)( 11 )

체험학습 농업기술 및 갈등해소 등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 등 교육,

지원 안 제 조( 12 )

일자리 알선 및 창업지원 및 정보제공 농업법인 선도농업인 등에 취,

업 또는 실습 비용 일부 지원 안 제 조( 13 )

귀농 귀촌인에 대한 주택구입 신축 수리 임차 등 비용지원 및 임

대주택 건설 등 안 제 조( 14 )

기대효과3.

최근 베이비 붐세대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등으로 증폭되는 귀농 귀

촌인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안정적 정착에 기여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물론이고 농업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촌의 활력증

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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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 1조 목적( )

이 법은 귀농귀촌의 활성화 및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으로써 귀농귀촌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 ·

적인 농어촌 정착 경영기반 조성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 농어촌의 지속, , ,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농어업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 제 호의 농어1. “ ” 3 1

업을 말한다.

농어촌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 제 호의 농어2. “ ” 3 5

촌을 말한다.

귀농어업인 이하 귀농인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3. “ ( ‘ ’)”

제 조의 의 귀농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29 2 (

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 을 말한다) .

귀촌인 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4. “ ”

농어촌 생활을 주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농촌지역에

서 실질적인 소득을 얻는 사람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귀농 귀촌 이란 귀농과 귀촌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5. “ ”

함께 이를 때를 말한다.

제 3조 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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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이러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

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은 귀농 귀촌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 귀촌인의 농어촌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년마다 귀농 귀촌인지원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 이라5 ( “ ”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귀농 귀촌인의 현황과 전망1.

귀농 귀촌인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귀농 귀촌인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3.

귀농 귀촌인의 주거생활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 ·

귀농 귀촌인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5.

귀농 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6.

귀농 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7.

그 밖에 귀농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8.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제 조에 따른 중앙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의1 7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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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 1조 목적( )

이 법은 귀농귀촌의 활성화 및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으로써 귀농귀촌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 ·

적인 농어촌 정착 경영기반 조성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 농어촌의 지속, , ,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농어업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 제 호의 농어1. “ ” 3 1

업을 말한다.

농어촌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 제 호의 농어2. “ ” 3 5

촌을 말한다.

귀농어업인 이하 귀농인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3. “ ( ‘ ’)”

제 조의 의 귀농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29 2 (

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 을 말한다) .

귀촌인 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4. “ ”

농어촌 생활을 주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농촌지역에

서 실질적인 소득을 얻는 사람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귀농 귀촌 이란 귀농과 귀촌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5. “ ”

함께 이를 때를 말한다.

제 3조 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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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이러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

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은 귀농 귀촌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 귀촌인의 농어촌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년마다 귀농 귀촌인지원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 이라5 ( “ ”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귀농 귀촌인의 현황과 전망1.

귀농 귀촌인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귀농 귀촌인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3.

귀농 귀촌인의 주거생활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 ·

귀농 귀촌인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5.

귀농 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6.

귀농 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7.

그 밖에 귀농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8.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제 조에 따른 중앙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의1 7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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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제 6조 시 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시행( · · )

시 도지사는 제 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년마다 시 도 단위의5 5

귀농 귀촌인지원계획 이하 시 도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 ” )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 ( . “ · ·

구청장 이라 한다 은 시도계획에 따라 년마다 시군자치구 단위의 귀농” ) · 5 · ·

귀촌인지원계획 이하 시 도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 ) .

시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 · · ·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 조에 따른 지역귀농 귀촌인지7

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 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시 도지사는 시 도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 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종합계획 및 시 도계획 등 귀농 귀촌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

를 시 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

중앙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고 지역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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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실태조사 등( )

통계청장은 종합계획 및 귀농 귀촌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귀농 귀촌의 현황 등에 관한 실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1

령령으로 정한다.

제 9조 귀농귀촌인 지원센터의 지정 등(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

하여 귀농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1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귀농 귀

촌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귀농 귀촌종합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

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귀농 귀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1. , ,

귀농 귀촌인의 농어업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2.

귀농 귀촌 관련 모임의 구성 및 활동 지원 사업3.

귀농 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교류 협력 사업4. ,

귀농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5. ,

귀농 귀촌 관련 관내 관외 단체 및 모임과의 연계사업6.

그 밖에 귀농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에 따라 지정된 귀농 귀촌종합센터와 귀2

농 귀촌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 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2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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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제 6조 시 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시행( · · )

시 도지사는 제 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년마다 시 도 단위의5 5

귀농 귀촌인지원계획 이하 시 도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 ” )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 ( . “ · ·

구청장 이라 한다 은 시도계획에 따라 년마다 시군자치구 단위의 귀농” ) · 5 · ·

귀촌인지원계획 이하 시 도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 ) .

시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 · · ·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 조에 따른 지역귀농 귀촌인지7

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 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시 도지사는 시 도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 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종합계획 및 시 도계획 등 귀농 귀촌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

를 시 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

중앙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고 지역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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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실태조사 등( )

통계청장은 종합계획 및 귀농 귀촌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귀농 귀촌의 현황 등에 관한 실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1

령령으로 정한다.

제 9조 귀농귀촌인 지원센터의 지정 등(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

하여 귀농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1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귀농 귀

촌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귀농 귀촌종합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

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귀농 귀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1. , ,

귀농 귀촌인의 농어업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2.

귀농 귀촌 관련 모임의 구성 및 활동 지원 사업3.

귀농 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교류 협력 사업4. ,

귀농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5. ,

귀농 귀촌 관련 관내 관외 단체 및 모임과의 연계사업6.

그 밖에 귀농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에 따라 지정된 귀농 귀촌종합센터와 귀2

농 귀촌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 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2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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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10 낙후지역 귀농 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후지역으로 이주한 귀농 귀촌인을 위하여 창업,

주택구입자금 금리 차등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 조11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 귀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

원을 위하여 귀농 귀촌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 ,

농인 관련 기관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귀농 귀촌의 체계적· ,

이고 효율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귀농 귀촌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귀농 귀촌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 조12 농어업기술교육등의 실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어촌 적응을 위하

여 체험실습 농어업기술교육 및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제 조13 일자리 알선 및 창업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인의 생활안정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농업법인 선도농업인 등, ,

에 취업 또는 실습을 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1.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경영컨설팅 지원2.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그 밖에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지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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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1 , ,

령으로 정한다.

제 조14 주택구입 등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

입 신축 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을 건설 분양할 수 있다, .

제 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1 , ,

령으로 정한다.

제 조15 농지 어장매입 등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이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또는 어장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 ,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1 , ,

령으로 정한다.

제 조16 우수귀농인의 선정 및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

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인을 우수귀농인

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우수귀농인의 선정기준 방법 절차 및 지원 등 필요한1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17 재정지원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영농창업 및 농어촌산업 창업자금 지원 등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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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10 낙후지역 귀농 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후지역으로 이주한 귀농 귀촌인을 위하여 창업,

주택구입자금 금리 차등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 조11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 귀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

원을 위하여 귀농 귀촌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 ,

농인 관련 기관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귀농 귀촌의 체계적· ,

이고 효율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귀농 귀촌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귀농 귀촌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 조12 농어업기술교육등의 실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어촌 적응을 위하

여 체험실습 농어업기술교육 및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제 조13 일자리 알선 및 창업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인의 생활안정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농업법인 선도농업인 등, ,

에 취업 또는 실습을 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1.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경영컨설팅 지원2.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그 밖에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지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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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1 , ,

령으로 정한다.

제 조14 주택구입 등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

입 신축 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을 건설 분양할 수 있다, .

제 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1 , ,

령으로 정한다.

제 조15 농지 어장매입 등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이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또는 어장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 ,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1 , ,

령으로 정한다.

제 조16 우수귀농인의 선정 및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

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인을 우수귀농인

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우수귀농인의 선정기준 방법 절차 및 지원 등 필요한1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17 재정지원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영농창업 및 농어촌산업 창업자금 지원 등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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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18 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인을 지원하는( )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조19 생활정보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인이 안정적 농( )

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교통문화교육 등 각종 생활정보· · · ·

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조20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 귀촌인 사이 또는 귀농 귀촌인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 제 조제 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3 2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과 해당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

여야 한다.

제 조21 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 )

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 조22 보고 및 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

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사업 대상

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1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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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2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귀농어업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 조24 벌칙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정( )

된 귀농 귀촌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1.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 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3. 2

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년 이상 계속하여 제 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4. 1 2

경우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

제 2조 귀농어업인지원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 )

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귀농어업인지원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 3조 귀농어업인 지원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귀농어업인 지원사업은 이

법에 따른 귀농어업인 지원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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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18 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인을 지원하는( )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조19 생활정보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인이 안정적 농( )

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교통문화교육 등 각종 생활정보· · · ·

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조20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 귀촌인 사이 또는 귀농 귀촌인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 제 조제 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3 2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과 해당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

여야 한다.

제 조21 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 )

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 조22 보고 및 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

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사업 대상

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1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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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2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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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귀농 귀촌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1.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 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3. 2

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년 이상 계속하여 제 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4. 1 2

경우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

제 2조 귀농어업인지원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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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회로 본다.

제 3조 귀농어업인 지원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귀농어업인 지원사업은 이

법에 따른 귀농어업인 지원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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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일본의 취농지원법1.

일본의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년 월 일 법률 제 호 최종 개정 년 월 일 법률 제 호(1995 2 15 2 ) 2011 8 30 105 )

제 1조 목적( )

이 법률은 농촌의 고령화 진전 및 기타 농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수,

반해 청년 농업자 및 기타 농업을 담당해야 할 후계자 확보의 중요성이,

현저하게 증대하고 있는 것을 거울삼아 취농 지원 자금 대부 등의 특별조,

치를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

농업의 건전한 발전과 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

이 법률에서 청년 등 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1. , .

(1) 청년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연령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청년 이외의 자이면서 근대적인 농업 경영을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되(2) ,

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식 및 기능을 보유한 자로서 농림수산성령으

로 정하는 자

이 법률에서 취농 지원 자금 이란 제 조 제 항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2. , 4 1

그 인정에 관한 취농 계획 동조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 인정이 있는( 4

경우는 그 변경 뒤의 것 이하 인정취농계획 이라고 한다 에 따라서, . .)

취농하거나 또는 새롭게 취농하려고 하는 청년 등을 그 영위하는 농업,

에 취업시키는데 필요한 다음 자금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 18 1

현으로부터 자금의 대부를 받아 제 조제 항의 센터 또는 제 조 제 항1 17 1

의 융자 기관이 대출하는 것에 한정하고 제 조 제 항의 인정 농업자에, 4 4

있어서는 제 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2 .) .

(1) 농업의 기술 또는 경영 방법을 현장에 습득하기 위한 연수 그 외의 취농

의 준비에 필요한 자금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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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정의( )

이 법률에서 청년 등 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1. , .

(1) 청년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연령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청년 이외의 자이면서 근대적인 농업 경영을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되(2) ,

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식 및 기능을 보유한 자로서 농림수산성령으

로 정하는 자

이 법률에서 취농 지원 자금 이란 제 조 제 항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2. , 4 1

그 인정에 관한 취농 계획 동조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 인정이 있는( 4

경우는 그 변경 뒤의 것 이하 인정취농계획 이라고 한다 에 따라서, . .)

취농하거나 또는 새롭게 취농하려고 하는 청년 등을 그 영위하는 농업,

에 취업시키는데 필요한 다음 자금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 18 1

현으로부터 자금의 대부를 받아 제 조제 항의 센터 또는 제 조 제 항1 17 1

의 융자 기관이 대출하는 것에 한정하고 제 조 제 항의 인정 농업자에, 4 4

있어서는 제 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2 .) .

(1) 농업의 기술 또는 경영 방법을 현장에 습득하기 위한 연수 그 외의 취농

의 준비에 필요한 자금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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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2)

제 3조 취농촉진 방침( )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도도부현에서의 청년 등의 취농 촉진에 관한 방1. ,

침 이하 취농촉진 방침 이라고 한다 을 정할 수 있다( .) .

2. 취농 촉진 방침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취농 지원 자금의 대부 그 외의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1)

조치에 관한 사항

청년 등의 취농 촉진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의 상호 제(2)

휴에 관한 사항

취농 촉진 방침에 대해서는 전항 각 호로 내거는 사항 외 청년등의 취3. , ,

농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정세의 추이에 의해 필요가 생겼을 때는 취농 촉진4. , ,

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

도도부현 지사는 취농 촉진 방침을 정해 또는 이것을 변경했을 때는5. , ,

지체 없고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

제 4조 취농 계획( )

새롭게 취농 하려고 하는 청년 등 또는 해당 청년 등을 그 영위하는 농1.

업에 취업 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한 바 취농 계, ,

획을 작성하고 이것을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하여 해당 취농 계획이 적,

당하다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전항의 취농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2. , .

취 농시의 농업 경영 또는 농업 종사의 양태에 관한 목표(1)

전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업 기술 또는 경영 방법을(2)

현장에 습득하기 위한 연수 및 기타 취농 준비에 관한 사항

제 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의 설치 기계의 구입 기(3) 1 ,

타 취농 시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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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제 항 제 호의 사람에 있어서는 그가 보유한 지식 및 기능에(4) 2 1 2 ,

관한 사항

그 외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5)

도도부현 지사는 제 항의 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취농 계획이 취농3. , 1 ,

촉진방침에 비추어 적절하고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인정을 한다, .

인정취농자 새롭게 취농 하려고 하는 청년 등으로 제 항의 인정을 받4. ( , 1

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정 농업자 새롭게 취농 하려고 하는. .) (

청년 등을 그 영위하는 농업에 취업 시키려고 하는 사람으로 동항의 인,

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인정 취농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

때는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제 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취농 계획의 변경 인정 시에5. 3 ,

준용한 다.

제 5조 법인의 지정( )

도도부현 지사는 일반 사단법인 또는 일반 재단법인으로서 다음 조에1.

규정하는 업무를 적정 또한 확실히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곳을 그,

신청에 의해 도도부현에 하나를 한정하여 도도부현 청년 농업자 등 육성

센터 이하 센터 라고 한다 로 지정할 수 있다( .) .

도도부현 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했을 때는 해당 센터의 명2.

칭 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공시해야 한다, .

센터가 그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3. ,

리 그 취지를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는 해당 신고와4. , ,

관련되는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제 6조 업무( )

센터는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 다음의 업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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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농 촉진 방침에 대해서는 전항 각 호로 내거는 사항 외 청년등의 취3. , ,

농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정세의 추이에 의해 필요가 생겼을 때는 취농 촉진4. , ,

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

도도부현 지사는 취농 촉진 방침을 정해 또는 이것을 변경했을 때는5. , ,

지체 없고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

제 4조 취농 계획( )

새롭게 취농 하려고 하는 청년 등 또는 해당 청년 등을 그 영위하는 농1.

업에 취업 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한 바 취농 계, ,

획을 작성하고 이것을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하여 해당 취농 계획이 적,

당하다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전항의 취농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2. , .

취 농시의 농업 경영 또는 농업 종사의 양태에 관한 목표(1)

전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업 기술 또는 경영 방법을(2)

현장에 습득하기 위한 연수 및 기타 취농 준비에 관한 사항

제 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의 설치 기계의 구입 기(3) 1 ,

타 취농 시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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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제 항 제 호의 사람에 있어서는 그가 보유한 지식 및 기능에(4) 2 1 2 ,

관한 사항

그 외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5)

도도부현 지사는 제 항의 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취농 계획이 취농3. , 1 ,

촉진방침에 비추어 적절하고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인정을 한다, .

인정취농자 새롭게 취농 하려고 하는 청년 등으로 제 항의 인정을 받4. ( , 1

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정 농업자 새롭게 취농 하려고 하는. .) (

청년 등을 그 영위하는 농업에 취업 시키려고 하는 사람으로 동항의 인,

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인정 취농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

때는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제 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취농 계획의 변경 인정 시에5. 3 ,

준용한 다.

제 5조 법인의 지정( )

도도부현 지사는 일반 사단법인 또는 일반 재단법인으로서 다음 조에1.

규정하는 업무를 적정 또한 확실히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곳을 그,

신청에 의해 도도부현에 하나를 한정하여 도도부현 청년 농업자 등 육성

센터 이하 센터 라고 한다 로 지정할 수 있다( .) .

도도부현 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했을 때는 해당 센터의 명2.

칭 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공시해야 한다, .

센터가 그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3. ,

리 그 취지를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는 해당 신고와4. , ,

관련되는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제 6조 업무( )

센터는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 다음의 업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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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농 지원 자금의 대부(1)

새롭게 취농하려고 하는 청년 등이 실시하는 농업의 기술 또는 경영(2)

방법의 습득 및 인정 취농자 또는 인정 농업자가 실시하는 제 조 제 항4 2

제 호의 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그 외의 원조,

새롭게 취농 하려고 하는 청년 등에 대해서 직업안정법 년 법률(3) (1947

제 호 제 조 제 항 의 허가를 받아 무료의 직업 소개 사업141 ) 343 1

청년 농업자 제 조 제 항 제 호의 사람으로 인정 취농 계획에 따라서(4) ( 2 1 2 ,

취농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대해 같다 가 공동으로 실시하. .)

는 농업의 기술에 관한 연구 및 그 외의 자주적인 활동에 대한 원조

청년 농업자와 농업에 관련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 소비자 등과의(5) ,

교류를 촉진

청년 등의 취농 촉진에 관한 조사 및 계발 활동(6)

앞의 각 호 외 청년 농업자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7) ,

제 7조 취농 지원 자금의 이율 상환 기간 등( , )

취농 지원 자금은 무이자로 한다1. .

취농 지원 자금의 상환 기간 거치 기간을 포함한다 은 년을 넘지 않2. ( .) 12

는 범위 내에서 그 종류 마다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취농 지원 자금의 거치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자금에 대3.

해 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종류 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으5

로 한다.

취농 지원 자금의 한 인정취농자 및 한 인정 농업자별 한도액은 그 종4.

류 별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다.

제 8조 취농 지원 자금의 상환 기간의 특례( )

센터는 지세 등의 지리적 조건이 나쁘고 농업의 생산 조건이 불리한 지역

으로서 농림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곳에 대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인정취농자가 취농 하거나 또는 인정 농업자가 새롭게 취농 하려

부록 일본의 취농지원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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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청년 등을 그 영위하는 농업에 취업시켰을 경우에는 취농 지원,

자금 제 조 제 항 제 호의 것에 한정한다 에 대해서 그 상환 기간 거치( 2 2 1 .) , (

기간을 포함한다 을 년 그 거치 기간을 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 , 5 ,

각각 연장할 수 있다.

제 9조 일시 상환( )

센터는 취농 지원 자금을 대부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전 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대부를 받은 사람에 대해 농2

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농 지원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해 일시상환을 청구한다.

인정 취농 계획과 관계된 연수 종료 후 취농하지 않았을 때 또는 그(1)

영위하는 농업에 취업시키지 않았을 때

취농 지원 자금을 대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2)

상환금의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3)

위의 가지 경우 외 정당한 이유 없이 대부 조건을 위반했을 때(4) 3 ,

제 조10 위약금( )

센터는 취농 지원 자금을 대부 받은 인정 취농자 또는 인정 농업자가 지

불기일에 상환금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 일시 상환을 해야 할 금액을 지

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금액에 대해 연 의 이율로 지불기일 다, 12.25%

음날부터 지불 당일까지의 날짜로 계산한 위약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 조11 사무 위탁( )

센터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조 제 호의 업무 이하 대출 업1. 6 1 (

무 라고 한다 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 대부 결정은 제외 를 농업협동조합.) ( )

법 년 법률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사업을 함께(1947 132 ) 10 1 2

실시하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전항의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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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농 지원 자금의 대부(1)

새롭게 취농하려고 하는 청년 등이 실시하는 농업의 기술 또는 경영(2)

방법의 습득 및 인정 취농자 또는 인정 농업자가 실시하는 제 조 제 항4 2

제 호의 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그 외의 원조,

새롭게 취농 하려고 하는 청년 등에 대해서 직업안정법 년 법률(3) (1947

제 호 제 조 제 항 의 허가를 받아 무료의 직업 소개 사업141 ) 343 1

청년 농업자 제 조 제 항 제 호의 사람으로 인정 취농 계획에 따라서(4) ( 2 1 2 ,

취농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대해 같다 가 공동으로 실시하. .)

는 농업의 기술에 관한 연구 및 그 외의 자주적인 활동에 대한 원조

청년 농업자와 농업에 관련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 소비자 등과의(5) ,

교류를 촉진

청년 등의 취농 촉진에 관한 조사 및 계발 활동(6)

앞의 각 호 외 청년 농업자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7) ,

제 7조 취농 지원 자금의 이율 상환 기간 등( , )

취농 지원 자금은 무이자로 한다1. .

취농 지원 자금의 상환 기간 거치 기간을 포함한다 은 년을 넘지 않2. ( .) 12

는 범위 내에서 그 종류 마다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취농 지원 자금의 거치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자금에 대3.

해 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종류 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으5

로 한다.

취농 지원 자금의 한 인정취농자 및 한 인정 농업자별 한도액은 그 종4.

류 별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다.

제 8조 취농 지원 자금의 상환 기간의 특례( )

센터는 지세 등의 지리적 조건이 나쁘고 농업의 생산 조건이 불리한 지역

으로서 농림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곳에 대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인정취농자가 취농 하거나 또는 인정 농업자가 새롭게 취농 하려

부록 일본의 취농지원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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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청년 등을 그 영위하는 농업에 취업시켰을 경우에는 취농 지원,

자금 제 조 제 항 제 호의 것에 한정한다 에 대해서 그 상환 기간 거치( 2 2 1 .) , (

기간을 포함한다 을 년 그 거치 기간을 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 , 5 ,

각각 연장할 수 있다.

제 9조 일시 상환( )

센터는 취농 지원 자금을 대부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전 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대부를 받은 사람에 대해 농2

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농 지원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해 일시상환을 청구한다.

인정 취농 계획과 관계된 연수 종료 후 취농하지 않았을 때 또는 그(1)

영위하는 농업에 취업시키지 않았을 때

취농 지원 자금을 대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2)

상환금의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3)

위의 가지 경우 외 정당한 이유 없이 대부 조건을 위반했을 때(4) 3 ,

제 조10 위약금( )

센터는 취농 지원 자금을 대부 받은 인정 취농자 또는 인정 농업자가 지

불기일에 상환금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 일시 상환을 해야 할 금액을 지

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금액에 대해 연 의 이율로 지불기일 다, 12.25%

음날부터 지불 당일까지의 날짜로 계산한 위약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 조11 사무 위탁( )

센터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조 제 호의 업무 이하 대출 업1. 6 1 (

무 라고 한다 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 대부 결정은 제외 를 농업협동조합.) ( )

법 년 법률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사업을 함께(1947 132 ) 10 1 2

실시하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전항의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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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을 받아 해당 사

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 조12 업무 규정( )

센터가 대출 업무를 실시할 때는 해당 업무 개시 전에 해당 업무의 실1.

시에 관한 규정 이하 업무 규정 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도도부현 지( .)

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

업무 규정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다2. .

제 조13 사업 계획 등( )

센터는 매 사업 년도마다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계1.

획 및 수지 예산을 작성해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센터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사2. ,

업 보고서 대차대조표 수지 결산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도도부현, ,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조14 구분 경리( )

센터는 대출 업무와 관련한 경리와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경리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한다.

제 조15 감독 등( )

도도부현 지사는 제 조 각 호의 업무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를 확보하1. 6

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센터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해 필요, ,

한 보고를 시킬 수 있다.

도도부현 지사는 센터가 제 조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히 실시하2. 6

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센터에 대해 그 업무의 운영의 개선에 관, ,

계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부록 일본의 취농지원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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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 지사는 센터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는 제3. , ,

조 제 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취소했을 때는 그 취지를4.

공시해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해 제 조제 항의 지정을 취소했을 경우 대출 업무5. 3 1 ,

에 관한 필요한 경과 조치는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

서 정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 조16 부담금에 대한 필요 경비 산입의 특례 등( )

센터가 실시하는 제 조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기금으로 충6 2 6

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조세 특별조치법 년 법률, (1957

제 호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경비 산입의 특례 및 손실금 산입의216 )

특례를 적용한다.

제 조17 융자 기관에 의한 취농지원 자금의 대부( )

농업협동조합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사업을 함께 실시하는1. 10 1 2

농업협동조합 혹은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은행 그 외의 금융기관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융자 기관 이라고 한다 은 다른 법률의 규정( .) ,

에 관계없이 인정취농자에게 취농지원 자금 제 조 제 항 제 호의 것에, ( 2 2 2

한정한다 의 대부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은 융자 기관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2. 9 10 . , 9

조 중 위 조 라고 있는 것은 제 조 로 바꾸어 읽는다2 , 7 .

제 조18 (도도부현의 대부)

도도부현은 센터가 대출 업무를 실시할 때는 센터에게 융자 기관이 취1. , ,

농지원 자금의 대부의 업무를 실시할 때는 해당 융자 기관에게 이러한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도도부현이 전항의 규정에 의해 대출하는 자금은 무이자로 하고 그 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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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을 받아 해당 사

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 조12 업무 규정( )

센터가 대출 업무를 실시할 때는 해당 업무 개시 전에 해당 업무의 실1.

시에 관한 규정 이하 업무 규정 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도도부현 지( .)

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

업무 규정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다2. .

제 조13 사업 계획 등( )

센터는 매 사업 년도마다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계1.

획 및 수지 예산을 작성해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센터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사2. ,

업 보고서 대차대조표 수지 결산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도도부현, ,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조14 구분 경리( )

센터는 대출 업무와 관련한 경리와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경리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한다.

제 조15 감독 등( )

도도부현 지사는 제 조 각 호의 업무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를 확보하1. 6

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센터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해 필요, ,

한 보고를 시킬 수 있다.

도도부현 지사는 센터가 제 조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히 실시하2. 6

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센터에 대해 그 업무의 운영의 개선에 관, ,

계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부록 일본의 취농지원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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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 지사는 센터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는 제3. , ,

조 제 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취소했을 때는 그 취지를4.

공시해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해 제 조제 항의 지정을 취소했을 경우 대출 업무5. 3 1 ,

에 관한 필요한 경과 조치는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

서 정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 조16 부담금에 대한 필요 경비 산입의 특례 등( )

센터가 실시하는 제 조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기금으로 충6 2 6

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조세 특별조치법 년 법률, (1957

제 호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경비 산입의 특례 및 손실금 산입의216 )

특례를 적용한다.

제 조17 융자 기관에 의한 취농지원 자금의 대부( )

농업협동조합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사업을 함께 실시하는1. 10 1 2

농업협동조합 혹은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은행 그 외의 금융기관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융자 기관 이라고 한다 은 다른 법률의 규정( .) ,

에 관계없이 인정취농자에게 취농지원 자금 제 조 제 항 제 호의 것에, ( 2 2 2

한정한다 의 대부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은 융자 기관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2. 9 10 . , 9

조 중 위 조 라고 있는 것은 제 조 로 바꾸어 읽는다2 , 7 .

제 조18 (도도부현의 대부)

도도부현은 센터가 대출 업무를 실시할 때는 센터에게 융자 기관이 취1. , ,

농지원 자금의 대부의 업무를 실시할 때는 해당 융자 기관에게 이러한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도도부현이 전항의 규정에 의해 대출하는 자금은 무이자로 하고 그 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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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방법 그외 필요한 대부의 조건의 기준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 조19 국가의 대부( )

국가는 도도부현이 전조 제 항에 규정하는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 이하1. 1 (

대출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실시할 때는 해당 도도부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대출할 수 있다.

국가가 전항 규정에 의해 대출하는 자금 이하 이 조에서 국가 대출금2. (

이라고 한다 의 액수는 각 년도에서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대출 사업의.)

대출 재원으로 필요한 자금 액수의 분의 를 곱한 금액에서 전년도까3 2 ,

지의 국가대출금의 액수를 기초로 하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산정하는 금액

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국가대출금은 무이자로 하고 그 상환 방법은 정령으로 정한다3. , .

제 조20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공고로부터의 자금의 대부의 특례( )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공고법 년 법률 제 호 별표 제 호 하단(2007 7 ) 18

의 나 에 해당하는 자금이면서 인정 취농자가 인정 취농 계획에 따라서‘ ’ ,

취농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거치 기간은 동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관12 4

계없이 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공고가 정5

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조21 농업개량자금의 대부의 특례( )

농업개량자금 융통법 년 법률 제 호 제 조의 농업개량자금 동법 제(1956 102 ) 2 (

조 의 특정 지역 자금을 제외하다 이면서 인정 농업자가 인정취농계획에4 .)

따라서 새롭게 취농하려고 하는 청년 등을 그 영위하는 농업에 취업시키

는데 필요한 자금 제 조 제 항 제 호의 조치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에( 4 2 .)

대한 동법 제 조 동법 제 조 제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의 규정 적4 ( 8 2 )

용에 대해서는 동법 제 조 중 년 지세 등 지리적 조건이 나쁘고 농업, 4 ‘10 ( ,

의 생산 조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농림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곳에서 농업

부록 일본의 취농지원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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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 조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 이하 이 조에서 특정 지역 자금 이(

라고 한다 의 경우는 년 으로 년 특정 지역 자금의 경우는 년 은.) , ‘12 ’ , ‘3 ( , 5 )’

년 으로 한다‘5 ’ .

제 조22 농용지의 이용 관계의 조정( )

농업 위원회는 경작의 목적 또는 주로 경작 혹은 양축의 사업을 위한1.

채초 혹은 가축의 방목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토지 이하 농용지 라고 한(

다 에 대해서 소유권의 이전 또는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

설정 또는 이전 알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 취농자가 인정 취농 계획,

에 따라서 취농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도부현농업회의는 인정 취농자의 원활한 취농에 이바지하기 위해 광2. ,

역적으로 농용지의 이용 관계의 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농업 위원회에 대해 취농에 필요한 농용지에 관한 자료, ,

및 정보의 제공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23 원조( )

국가 및 도도부현은 인정 취농 계획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언 지도, ,

자금의 융통의 알선 및 기타 원조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24 협력( )

도도부현농업회의 도도부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도도부현의 구역을,

사업 실시 지역으로 하는 농지 보유 합리화 법인은 청년등의 취농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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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방법 그외 필요한 대부의 조건의 기준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 조19 국가의 대부( )

국가는 도도부현이 전조 제 항에 규정하는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 이하1. 1 (

대출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실시할 때는 해당 도도부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대출할 수 있다.

국가가 전항 규정에 의해 대출하는 자금 이하 이 조에서 국가 대출금2. (

이라고 한다 의 액수는 각 년도에서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대출 사업의.)

대출 재원으로 필요한 자금 액수의 분의 를 곱한 금액에서 전년도까3 2 ,

지의 국가대출금의 액수를 기초로 하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산정하는 금액

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국가대출금은 무이자로 하고 그 상환 방법은 정령으로 정한다3. , .

제 조20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공고로부터의 자금의 대부의 특례( )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공고법 년 법률 제 호 별표 제 호 하단(2007 7 ) 18

의 나 에 해당하는 자금이면서 인정 취농자가 인정 취농 계획에 따라서‘ ’ ,

취농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거치 기간은 동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관12 4

계없이 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공고가 정5

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조21 농업개량자금의 대부의 특례( )

농업개량자금 융통법 년 법률 제 호 제 조의 농업개량자금 동법 제(1956 102 ) 2 (

조 의 특정 지역 자금을 제외하다 이면서 인정 농업자가 인정취농계획에4 .)

따라서 새롭게 취농하려고 하는 청년 등을 그 영위하는 농업에 취업시키

는데 필요한 자금 제 조 제 항 제 호의 조치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에( 4 2 .)

대한 동법 제 조 동법 제 조 제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의 규정 적4 ( 8 2 )

용에 대해서는 동법 제 조 중 년 지세 등 지리적 조건이 나쁘고 농업, 4 ‘10 ( ,

의 생산 조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농림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곳에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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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 조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 이하 이 조에서 특정 지역 자금 이(

라고 한다 의 경우는 년 으로 년 특정 지역 자금의 경우는 년 은.) , ‘12 ’ , ‘3 ( , 5 )’

년 으로 한다‘5 ’ .

제 조22 농용지의 이용 관계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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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취농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도부현농업회의는 인정 취농자의 원활한 취농에 이바지하기 위해 광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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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23 원조( )

국가 및 도도부현은 인정 취농 계획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언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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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24 협력( )

도도부현농업회의 도도부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도도부현의 구역을,

사업 실시 지역으로 하는 농지 보유 합리화 법인은 청년등의 취농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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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이종걸 의원안2.

귀농인 지원법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제 안 이 유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고용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귀농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농어촌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귀농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현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

행되고 있으나 귀농에 대한 인식 적극적 홍보 및 체계적 지원의 부족으로 귀,

농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귀농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귀농을 촉진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과 농어업 및

농어촌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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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이종걸 배기운 양승조 전병헌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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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

기 위하여 년마다 귀농인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시5 ,

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안 제 조( 5 ).

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년마다 시 도 단. 5

위의 귀농인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안 제 조( 6 ).

다 종합계획 및 시 도계획 등 귀농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귀농인지원위원회를 시 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귀농인지원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 안 제 조( 7 ).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귀농인의 현황 등.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 조( 8 ).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귀농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

체를 귀농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조( 9 ).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

하여 귀농인 지원사업 농어업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인 관련 기관, ,

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조( 10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어촌 적응을 위하여 체험실.

습 등 농어업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 조( 11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

여 일자리 및 창업 판로 및 유통 주택구입 농지 어장매입 등을 위한, , ,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조부터 제 조까지( 12 15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

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인을 우수귀농인으

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조(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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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귀농인 지원법안

제 1조 목적 이 법은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

농어촌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여 농어업의

활성화 및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농어업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제 호의 농어1. “ ” 3 1

업을 말한다.

농어촌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제 호의 농어2. “ ” 3 5

촌을 말한다.

귀농인 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농업을 목적으3. “ ”

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제 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이 안정적인 농어촌생( )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 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귀농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인의 농어촌정착( )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년마다 귀농인지원종합계획 이하5 (

종합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귀농인의 현황과 전망1.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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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귀농인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3.

귀농인의 주거 생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귀농인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5.

그 밖에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제 조에 따른 중앙귀농인지원위원회의 심의1 7

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 ” )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제 6조 시 도계획의 수립 시행 시 도지사는 제 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 5

따라 년마다 시 도 단위의 귀농인지원계획 이하 시 도계획 이라 한다5 ( “ ” )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시 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

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의견을 듣고 제 조에 따른( . ) 7

지역귀농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 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 도지사는 시 도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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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귀농인 지원법안

제 1조 목적 이 법은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

농어촌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여 농어업의

활성화 및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농어업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제 호의 농어1. “ ” 3 1

업을 말한다.

농어촌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제 호의 농어2. “ ” 3 5

촌을 말한다.

귀농인 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농업을 목적으3. “ ”

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제 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이 안정적인 농어촌생( )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 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귀농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인의 농어촌정착( )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년마다 귀농인지원종합계획 이하5 (

종합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귀농인의 현황과 전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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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귀농인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3.

귀농인의 주거 생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귀농인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5.

그 밖에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제 조에 따른 중앙귀농인지원위원회의 심의1 7

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 ” )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제 6조 시 도계획의 수립 시행 시 도지사는 제 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 5

따라 년마다 시 도 단위의 귀농인지원계획 이하 시 도계획 이라 한다5 ( “ ” )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시 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

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의견을 듣고 제 조에 따른( . ) 7

지역귀농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 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 도지사는 시 도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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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종합계획 및 시 도계획 등 귀농인 지원( )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

귀농인지원위원회를 시 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귀농인지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중앙귀농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고 지역귀농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8조 실태조사 등 통계청장은 종합계획 및 귀농인 지원에 필요한 정책( )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귀농인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통계청장은 제 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1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 ( 4

한다 이하 같다 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 ) ,

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1 ,

령으로 정한다.

제 9조 귀농인지원센터의 지정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인 지원 정( )

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인 지원에 필요한 전

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인지원센터 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 라 한다 로 지정할 수 있다“ ” ) .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귀농인의 고충상담 및 귀농홍보1.

귀농인의 농어업기술지도 및 농어촌적응교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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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창업컨설팅 및 일자리 정보제공3.

주거 교육 교통 문화 등 농어촌정착에 필요한 생활정보의 제공4.

귀농인과 해당 지역주민 간의 교류 활성화5.

귀농인 지원 관련 기관 단체와의 연계6.

그 밖에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1

의 범위에서 제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2

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10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인 지원정( )

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인 지원사업 농어업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인 관련 기관 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1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생, , ,

산자단체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1

항에 따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에 필1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11 농어업기술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성공적( )

인 농어촌 적응을 위하여 체험실습 등 농어업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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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종합계획 및 시 도계획 등 귀농인 지원( )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

귀농인지원위원회를 시 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귀농인지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중앙귀농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고 지역귀농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8조 실태조사 등 통계청장은 종합계획 및 귀농인 지원에 필요한 정책( )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귀농인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통계청장은 제 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1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 ( 4

한다 이하 같다 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 ) ,

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1 ,

령으로 정한다.

제 9조 귀농인지원센터의 지정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인 지원 정( )

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인 지원에 필요한 전

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인지원센터 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 라 한다 로 지정할 수 있다“ ” ) .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귀농인의 고충상담 및 귀농홍보1.

귀농인의 농어업기술지도 및 농어촌적응교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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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창업컨설팅 및 일자리 정보제공3.

주거 교육 교통 문화 등 농어촌정착에 필요한 생활정보의 제공4.

귀농인과 해당 지역주민 간의 교류 활성화5.

귀농인 지원 관련 기관 단체와의 연계6.

그 밖에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1

의 범위에서 제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2

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10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인 지원정( )

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인 지원사업 농어업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인 관련 기관 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1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생, , ,

산자단체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1

항에 따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에 필1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11 농어업기술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성공적( )

인 농어촌 적응을 위하여 체험실습 등 농어업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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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12 일자리 알선 및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생활( )

안정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1.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경영컨설팅 지원2.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그 밖에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지원4.

제 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1 , ,

령으로 정한다.

제 조13 판로 및 유통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 )

어촌정착을 위하여 귀농인이 생산한 농수산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 조제 호의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판로 및 유통3 6 . )

을 지원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1 , ,

령으로 정한다.

제 조14 주택구입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주거 안정을( )

위하여 주택을 구입 신축 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1 , ,

령으로 정한다.

제 조15 농지 어장매입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이 농어업( )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또는 어장 등을, , , ,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1 , ,

령으로 정한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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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16 우수귀농인의 선정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농( )

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는 귀농인을 우수귀농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우수귀농인의 선정기준 방법 절차 및 지원 등 필요한1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17 (재정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 조18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을 지원하는( )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 운

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 조19 생활정보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이 안정적 농어촌생( )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교통 문화 교육 등 각종 생활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조20 교류 및 협력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어( )

촌정착을 위하여 귀농인과 해당 지역주민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 조21 보고 및 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

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사업 대상

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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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12 일자리 알선 및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생활( )

안정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1.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경영컨설팅 지원2.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그 밖에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지원4.

제 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1 , ,

령으로 정한다.

제 조13 판로 및 유통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 )

어촌정착을 위하여 귀농인이 생산한 농수산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 조제 호의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판로 및 유통3 6 . )

을 지원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1 , ,

령으로 정한다.

제 조14 주택구입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주거 안정을( )

위하여 주택을 구입 신축 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1 , ,

령으로 정한다.

제 조15 농지 어장매입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이 농어업( )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또는 어장 등을, , , ,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1 , ,

령으로 정한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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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16 우수귀농인의 선정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농( )

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는 귀농인을 우수귀농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우수귀농인의 선정기준 방법 절차 및 지원 등 필요한1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17 (재정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 조18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을 지원하는( )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 운

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 조19 생활정보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이 안정적 농어촌생( )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교통 문화 교육 등 각종 생활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조20 교류 및 협력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어( )

촌정착을 위하여 귀농인과 해당 지역주민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 조21 보고 및 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

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사업 대상

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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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1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조22 권한의 위임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 )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

제 2조 귀농인지원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귀농인지원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귀농

인지원위원회로 본다.

제 3조 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귀농인 지원사업은 이 법에 따른

귀농인 지원사업으로 본다.

부록 김종태 의원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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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김종태 의원안3.

귀농어업인 농어촌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제 안 이 유

최근 고용상황악화 및 삶의 질 향상 추구 등으로 인하여 귀농어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농어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귀농어업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농어촌의 경우에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

하며 농어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현재 농어업 관련 여러 법률에 따라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행되

고 있으나 귀농어업에 대한 인식 적극적 홍보 및 체계적 지원의 부족으로 귀,

농어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아니하는 실정임.

이에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정확한 실태조사· ,

및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

촌정착 및 농어촌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

의 안

번 호
2296

발의연월일 : 2012. 10. 26.

발 의 자 : 김종태 유승우 유성엽 김성곤 김

영우 이한성 이종진 박인숙 송광호 김도읍

정문헌 이완영 의원 인(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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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1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조22 권한의 위임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 )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

제 2조 귀농인지원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귀농인지원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귀농

인지원위원회로 본다.

제 3조 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귀농인 지원사업은 이 법에 따른

귀농인 지원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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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김종태 의원안3.

귀농어업인 농어촌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제 안 이 유

최근 고용상황악화 및 삶의 질 향상 추구 등으로 인하여 귀농어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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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기 위하여 년마다 귀농어업인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5 ,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 조· ( 5 ).

나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년마다. · · · 5

시도 단위의 귀농어업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 조· · ( 6 ).

다 종합계획 및 시도계획 등 귀농어업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귀농어업인지원위원회를 시도, ·

지사 소속으로 지역귀농어업인지원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 안 제 조 및( 7

제 조8 ).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귀농어업인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 조( 9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자리 알선 및 농어업경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조( 10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

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귀농

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조( 12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 ,

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조(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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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귀농어업인 농어촌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 1조 목적 이 법은 귀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귀농어업인의( )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여

농어업의 활성화 및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농어업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제 호의 농어1. “ ” · 3 1

업을 말한다.

농어촌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제 호의 농어2. “ ” · 3 5

촌을 말한다.

귀농어업인 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농어업을3. “ ”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

안정적인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제 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귀농어업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어업인의 농어촌( )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년마다 귀농어업인지원종합계5

획 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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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1.

귀농어업인의 현황과 전망2.

귀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3.

귀농어업인의 생활경영안정을 위한 지원4. ·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5.

그 밖에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제 조에 따른 중앙귀농어업인지원위원회의1 7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 · · ·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에게 종합계획의 수립( “ · ” )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

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 조에 따른 중앙귀농7

어업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 6조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제 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 · · ) · 5

라 년마다 시도 단위의 귀농어업인지원계획 이하 시도계획 이라 한다5 · ( “ · ” )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의견을 듣고 제 조에 따른 지역( . ) 8

귀농어업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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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수· · ·

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 7조 중앙귀농어업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종합계획 및 시도계획 등( ) ·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귀농어업인지원위원회 이하 중앙위원회 라 한( “ ”

다 를 둔다) .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1.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귀농어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3.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15 .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된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대학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 조제1. 2 1

호제 호 또는 제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2 5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귀농어업인에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조에 따른 비영리민간2. 2

단체에 소속된 사람

그 밖에 귀농어업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3.

으로 정하는 사람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조 지역귀농어업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

시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

소속으로 지역귀농어업인지원위원회 이하 지역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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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1.

귀농어업인의 현황과 전망2.

귀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3.

귀농어업인의 생활경영안정을 위한 지원4. ·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5.

그 밖에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제 조에 따른 중앙귀농어업인지원위원회의1 7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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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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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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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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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 조제1. 2 1

호제 호 또는 제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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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귀농어업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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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조 지역귀농어업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

시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

소속으로 지역귀농어업인지원위원회 이하 지역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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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된다· .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9조 실태조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귀농어업인 지원( )

에 필요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귀농어업인의 현황 등에 대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1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4 .

다 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 ,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1 ,

령으로 정한다.

제 조10 일자리 알선 및 농어업경영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 )

인의 생활안정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1.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경영컨설팅 지원2. · · ·

일자리 및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그 밖에 일자리 및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지원4.

제 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1 , ,

령으로 정한다.

제 조11 농어업기계임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기계를 임대하고( )

자 하는 귀농어업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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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12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기준방법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1 · ·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13 재정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 조14 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사( )

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

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조15 생활정보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안정적 농어( )

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교통문화교육 등 각종 생활정보를· · · ·

제공하여야 한다.

제 조16 (교류 및 협력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과 해당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협력을 촉

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 조17 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 조18 보고 및 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

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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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된다· .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9조 실태조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귀농어업인 지원( )

에 필요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귀농어업인의 현황 등에 대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1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4 .

다 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 ,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1 ,

령으로 정한다.

제 조10 일자리 알선 및 농어업경영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 )

인의 생활안정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1.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경영컨설팅 지원2. · · ·

일자리 및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그 밖에 일자리 및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지원4.

제 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1 , ,

령으로 정한다.

제 조11 농어업기계임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기계를 임대하고( )

자 하는 귀농어업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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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12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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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17 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 조18 보고 및 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

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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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1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조1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귀농어업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

제 2조 귀농어업인지원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 )

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귀농어업인지원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 3조 귀농어업인 지원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귀농어업인 지원사업은 이

법에 따른 귀농어업인 지원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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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조례 제 호( ) 2010.05.31 1869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 및 촌을( ) 4

연계하는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 지역사회의 화합 등을 위하고 도시민 귀,

농 귀촌 희망자 유치 및 안정된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군의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농업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1. “ ” ( “ ” )

제 조제 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1 .

농촌 이란 법 제 조제 호의 지역을 말한다2. “ ” 3 5 .

귀농 귀촌 이란 우리 군 출생자를 포함하여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군으3. “ ”

로 농업 및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하고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

하는 것을 말한다.

귀농 귀촌 지원 이란 도시민의 귀농 귀촌을 활성화하고 우리 군 귀4. “ ”

농 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포함한다.

가 귀농 귀촌 관련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나 귀농 귀촌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다 귀농 귀촌인과 주민과의 화합과 융화.

라 귀농 귀촌인의 농촌 창업과 지역사회 기여활동 지원.

마 귀농 귀촌인 대상의 예산 지원.

바 귀농 귀촌인이 각종 사업과 행정적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배려하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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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인 이란 본조 제 호에 따른 군민을 말한다5. “ ” 3 .

가 귀농 이란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농업인 어업인으로 생활하기 위. “ ” 3 2

하여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

나 귀촌 이란 농촌 생활을 주목적으로 우리 군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 ”

것을 말하며 농업인 어업인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귀농과,

구분한다.

다 귀농 귀촌 이란 귀농과 귀촌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 ” ,

또는 함께 이를 때를 말한다.

제 3조 주체의 역할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은 다음 각호( )

와 같다.

행정 은 귀농 귀촌 관련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하고1. “ ”

귀농 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며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도 평등하게 대우한다.

지역주민 은 귀농 귀촌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지역2. “ ”

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귀농 귀촌인 은 농촌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며 자신3. “ ” ,

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2장 귀농 귀촌정책위원회

제 4조(귀농 귀촌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귀농 귀촌인의 우)

리 군 이주 촉진과 정착 지원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귀농“

귀촌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 ” ) .

위원회는 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12

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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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략산업과장.

나 농업경제과장.

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위촉직 위원2.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명. : 1

나 지역주민 명. : 2

다 귀농 귀촌인 명. : 4

라 그 밖에 귀농 귀촌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명. :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

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2 . ,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사를 두되 군의 귀농 귀촌 업무담당

주사 혹은 이 조례 제 장에서 규정하는 귀농 귀촌협회 사무국장이 된다3 .

제 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귀농 귀촌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귀농 귀촌 지원 관련 정책 방향 수립1.

귀농 귀촌 지원 사업의 심의와 결정 변경 및 취소2. ,

민간 전문단체의 지원3.

귀농 귀촌 지원 관련 도 및 중앙정부 건의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부치5.

는 사항

제 6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

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 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1. 1

할 때 또는 위원 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3 1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2.

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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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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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략산업과장.

나 농업경제과장.

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위촉직 위원2.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명. : 1

나 지역주민 명. : 2

다 귀농 귀촌인 명. : 4

라 그 밖에 귀농 귀촌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명. :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

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2 . ,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사를 두되 군의 귀농 귀촌 업무담당

주사 혹은 이 조례 제 장에서 규정하는 귀농 귀촌협회 사무국장이 된다3 .

제 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귀농 귀촌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귀농 귀촌 지원 관련 정책 방향 수립1.

귀농 귀촌 지원 사업의 심의와 결정 변경 및 취소2. ,

민간 전문단체의 지원3.

귀농 귀촌 지원 관련 도 및 중앙정부 건의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부치5.

는 사항

제 6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

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 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1. 1

할 때 또는 위원 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3 1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2.

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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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3.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4. , ,

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의결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계, ,

자가 요구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 7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

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 3장 귀농 귀촌협회

제 8조 귀농 귀촌협회 설치 및 구성 군수는 귀농 귀촌을 하고자 하는( )

사람이 우리 군으로 이주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

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민간기구로서 귀농 귀촌협회“ ”

이하 협회 라 한다 를 설립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 ” ) .

협회의 명칭은 협회의 결정에 따른다.

군수는 협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관련 부서의 업무를 연계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 9조 협회의 역할 협회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을( )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과 안내 교육 등의 지원1. ,

사업

귀농 귀촌하여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2.

귀농 귀촌 관련 읍 면 모임의 구성 및 활동 지원 사업3.

귀농 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협력 사업4.

귀농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5. ,

귀농 귀촌 관련 관내 관외 단체 및 모임과의 연계사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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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귀농 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일번지로서의 발전에 필요한 모7.

든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등

제 4장 재정 지원 및 사업

제 조10 군의 역할 군수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정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 )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한다.

군수는 귀농 귀촌인의 유입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안

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귀농 귀촌인에게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사업과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조11 협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정책과 사업을 기초( )

로 협회의 상근실무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 위탁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

있다.

군수는 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때에는 협회의 목적에 따라 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 조12 귀농 귀촌 지원사업 군과 위원회 및 협회는 서로 협력하여 귀( )

농 귀촌인의 유입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하기 위해 노력한다.

군은 귀농 귀촌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1.

에 따른 귀농인 소득금고 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2.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 귀촌종합대책에 따른 사업3.

군 자체사업으로 귀농 귀촌인을 위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사업4.

그 밖에 귀농 귀촌인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군 혹은 협회가5.

제안하거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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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명칭은 협회의 결정에 따른다.

군수는 협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관련 부서의 업무를 연계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 9조 협회의 역할 협회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을( )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과 안내 교육 등의 지원1. ,

사업

귀농 귀촌하여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2.

귀농 귀촌 관련 읍 면 모임의 구성 및 활동 지원 사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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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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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10 군의 역할 군수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정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 )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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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사업과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조11 협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정책과 사업을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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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군수는 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때에는 협회의 목적에 따라 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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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노력한다.

군은 귀농 귀촌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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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귀농 귀촌인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군 혹은 협회가5.

제안하거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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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제 항의 사업의 세부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하고 일부사2 ,

업은 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 조13 (귀농 귀촌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협회를 통해 귀)

농 귀촌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

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회 직원 또는 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조14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 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된 귀농 귀촌 관련 사업은 이 조( )

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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